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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土 憲 章
국토는 우리 겨레가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밖에 없는 터전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함께 힘을 모아 국토를 아름답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전해야 한
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국토,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경쟁력 
있는 국토로 가꾸어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든 쾌적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1. 국토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고
려하여 계획을 세워서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토지의 소유는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이웃과 후손, 사람과 다른 
생물이 다 같이 잘 살고 공동의 이익을 누리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3. 도시와 농산어촌이 고르게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토자원과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을 꾸준히 확충하
되, 여러 지역이 고르게 혜택을 받도록 지혜를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
4. 남북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갖춘 국토로 
가꾸되,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우리 국토의 장점을 잘 살려서 세계와 하나되는 
국토를 만들어야 한다.
5. 국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토를 종합적․합리적․과학적으로 관리
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이룬 합의에 바탕을 두고 국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2000년 9월 20일
새국토연구협의회
國土憲章 制定趣旨
예로부터 우리 국토는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지난 40
여 년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
가 공공복리보다는 개인적 부의 축적수단으로 활용되고, 자연경관의 훼손
과 환경오염으로 시달리고 있다.
국토의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구잡이개발은 국민생활을 불편
하게 할뿐만 아니라, 국토의 골격인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마저 망가뜨리
고 있다. 산과 강과 하천이 죽어가고, 물과 공기는 안심하고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1세기는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리는 선진 복지국가시대이어야 
한다. 국토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나아가 
동․식물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므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균형 잡힌 국토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한
이 조화를 이루면서 세계로 열린 경쟁력 있는 국토기반을 구축하여야 한
다. 
깨끗한 물과 공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환경친화
적 국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계획된 
국토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국토관리의 소명인 것이
다. 정부도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개발 위주의 시대에 발생한 
국토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국토이용체계
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이에 국토를 아끼고 사랑하는 학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후손에게 영
원히 물려줄 국토 관리의 방향과 뜻을 하나로 모아 「국토헌장」에 담아
서 발표하는 바이다.
                                    2000년 9월 20일
                                    새국토연구협의회
ⅶ서    문
국토관리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경제 중심의 압축성장과정
에서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자연경관의 훼손과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많은 국토환
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94년에 도입한 준농림지역은 개발가능지의 확
대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계획적인 관리제도가 미흡하여 난개발을 불러 일으
켰다. 또한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대도시의 자연환경
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비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토의 곳곳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한편으로 
개발이익을 둘러싼 계층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국토의 계획적‧환경친화적 관리
에 대한 가시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동강
댐 건설, 새만금 간척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와 이해집단간의 갈등은 
국토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개발의 조화로운 
추진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의 형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국토관리정책이 과거의 정치적‧경제적 논리를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정책수립과정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학자․시민단체 등이 정책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정보의 부족과 교류채널의 미비, 연구 및 정책형성과정
의 참여기회 부족 등으로 인한 전문가의 폐쇄성과 시민단체의 한계를 타파하여 
국민 모두가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ⅱ계획적‧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 관련 학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네
트워크화 하고 전문지식과 정책대안을 교류‧집적시키는 한편으로,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의 
마련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다. 이에 국토를 아끼고 사랑하는 학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새국토연구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새국토연구협의회는 국토의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관련분야의 학자‧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련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기관간의 연구 및 토론
을 활성화하여 국토관리를 단순한 정치‧경제논리 대신에 전문가 중심의 합리적 
사고로 이끌어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간된 것이다. 새국토연구협의회의 참여기관별로 주제를 선정, 수 차
례의 워크샾을 거쳐 지난 9월 20일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글을 써주신 집필자들과 토론회 등에서 많은 의견
을 제시해주신 토론자, 운영위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또한 
새국토연구협의회의 창립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성의껏 지원해주신 국토연구
원 이정식 원장과 홍철 전임원장, 그리고 연구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드리고자 한다. 
2000년 12월
새국토연구협의회 
상임대표 이정전
ⅲ초    록
이 보고서는 ‘국토관리의 실태,’ ‘환경정책과 국토관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를 위한 분야별 접근,’ ‘새로운 국토관리 방안의 모색’ 등 모두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편의 논문을 담고 있다. 
제1편 「국토관리의 실태와 과제」는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문제와 21세기의 
과제,’ ‘국토의 난개발문제와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 조정 이후의 국토관리방
안,’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등 모두 4장으로 나뉘어져 있
다. 먼저 제1장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문제와 21세기의 과제’에서는 난개발과 토
지이용의 효율성, 형평성과 난개발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을 살핀 다음, 이에 대
한 근원적인 대책으로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제시하
고 있다. 제2장 ‘국토의 난개발 문제와 개선방안’은 용인시를 사례로 난개발의 구
조와 문제점, 그리고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 ‘개발제한구역 조정 이후의 국토관리방안’에서
는 외국의 그린벨트 제도와 우리나라 그린벨트 제도의 현주소를 고찰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의 조정과 국토관리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제4장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서는 도로 위주의 교통이 낳는 
사회적 영향과 교통부문 SOC정책의 방향 및 문제점을 살핀 후, 지속가능한 교통
과 국토관리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제2편 「환경정책과 국토관리」는 ‘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서 환경정의와 부정
ⅳ의,’ ‘국제환경협약에 대응하는 생태산업단지 조성방안,’ ‘수질환경보전과 토지이
용규제,’ ‘부동산세제를 통한 난개발 방지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서 환경정의와 부정의’는 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 있어서 환경정의
의 문제와 환경부정의의 양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환경정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국제환경협약에 대응하는 생태산업단지 조성방안’에
서는 국제환경협약의 논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산업생태학을 기초로 한 생
태산업단지의 조성 및 외국의 생태산업단지 사례를 검토한 다음에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과제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제3장 ‘수질환경보전과 토지이
용규제’는 토지이용규제의 환경정책적인 위상을 검토하고 수질환경과 관련된 토
지이용규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질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의 발전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 ‘부동산세제를 통한 난개발 방지방안’은 부동산세제
의 구조와 변천, 부동산세제의 현황을 살핀 후 이를 평가하고 난개발방지 차원에
서 부동산세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3편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분야별 접근」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존
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전략,’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지속가능한 국토관
리를 위한 주거지 평가 및 계획 방향,’ ‘국토이용체계 개편과 농지정책의 과제 및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제1장 ‘국토계획과 환경보존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에서는 난개발과 지속가능개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발과 환경보전
을 통합하는 지속가능 개발전략의 국제적 동향을 살핀 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개발 전략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제2장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전략’은 
근대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적 도시발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념, 정향, 실현
수단을 검토하고 지방의제 21을 중심으로 실천전략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
한 도시정부의 노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3장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주거지 평가 및 계획방향’은 지속가능한 정주지의 개념 및 계획원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지속성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주거지의 개발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4장 ‘국토이용체계 개편과 농지정책의 과제 및 개선방안’에서
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
고, 농지의 관점에서 주요 정책과제을 제기한 다음에 국토이용체계 개편과 관련
된 농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4편 「새로운 국토관리 방안의 모색」은 ‘새로운 국토관리정책의 과제와 전
망,’ ‘도시성장관리정책에 의한 국토이용 개선방향,’ ‘국토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백두대간과 생태적 국토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먼저 제1장 ‘새로운 국토관
리정책의 과제와 전망’에서는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을 제
시하고, 국토관리에 대해 상반된 시각과 정부의 최근 정책방향을 언급하면서 정
책결정권자의 개혁의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도시성장관리정책에 
의한 국토이용 개선방향’은 지역지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성
장관리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국토이용관리방안을 검토한 다음 도시성장경계 내
외의 계획적 관리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 ‘국토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은 국
토의 미래상과 남‧북한의 환경관련 제도 및 환경훼손 실태를 분석하고 통일국토
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 ‘백두대간과 생태적 국토정책’에
서는 백두대간의 개념과 역사적 실체를 살펴보고,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에 대
한 논의와 함께 개발과 보전의 측면에서 백두대간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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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국토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추진과정
1. 구  성
새국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사무국
으로 구성된다. 
상임대표는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초대 상임대표는 환경정의시민연대 공
동대표인 李正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이 맡고 있다. 
공동대표는 12개 참여기관의 장으로 구성된다. 현재 공동대표는 권용우 경실
련 도시개혁센타 대표(성신여대 교수), 신부용 녹색교통운동 부이사장(교통환경
연구원장), 박영신 녹색연합 대표, 이정식 국토연구원장, 강정일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장, 김길문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장, 오복용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장, 
이상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최병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경원대 
교수), 김인환 한국환경경제학회장(계명대 교수), 김귀곤 한국환경정책학회장(서
울대 교수)이다. 
운영위원회는 12개 참여기관에서 각 1인씩 지정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협
의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토의한다. 협의회에 관한 실무적 업무를 맡는 사무국
은 현재 국토연구원에 설치하였으며 朴憲注 국토연구원 토지연구실장이 간사를 
맡고 있다.
2000년 9월 29일 개최한 운영위원회 및 2000년 12월 7일의 공동대표회의의 결
과에 따라서 신규 참여기관으로 환경운동연합, 한국지역학회, 농업기반공사 농
어촌연구원이 등록되어 현재 모두 15개 기관이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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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과정
협의회는 1999년 4월 29일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경제정의실
천시민연대(이하 "경실련"), 한국토지공사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 한국환경․
사회단체회의의 후원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새 밀레니엄 시대의 국토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민대토론회 결과, 국토문제가 매우 심
각함을 재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국토의 
계획적․환경친화적 관리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으로, 이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및 국민의식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서 협의회의 구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11월 5일 국토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타,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
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7개 기관이 제1차 
모임을 갖고 『(가칭)새국토연구협의회』의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1999
년 11월 29일 위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후원하
는 「새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총 9편의 논문발표)을 주제로 프
레스센타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한주택
공사 주택연구소,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이 뜻을 같이하면서 2000년 2월 18일
까지 모두 12개 기관의 관계자가 7차례의 모임을 갖고 협의회의 조직과 사업계
획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협의회의 조직은 앞의 구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정전 원장을 상임대표, 참여기관장을 공동대표로 
하고, 국토연구원에 사무국을 두는 『(가칭)「새로운 국토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협의회」(약칭 새국토연구협의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0년도 
사업으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실시, 「국토헌장」 제정, 국토문제에 대한 
연구 수행 등의 사업계획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2000년 3월 16일 참여단체장들의 조찬모임을 통해 초대 상임대표로 환경정의
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이정전 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협의회의 명칭과 사
업계획 등을 확정하였다. 또한 2000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협의회의 공
식적인 결성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0년 9월 20일 프레스센타에서 「국토헌장」을 발표하고, 그 동안 
추진해온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의 발표 및 참여기관들이 연구한 총 14
가지 국토관리정책의 과제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협의회의 결성을 공
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국토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21
세기 국토정책의 방향과 국토관리방안을 연구․논의하여 국민적 컨센서스를 형
성하고, 정부에 국토정책의 방향을 제시토록 노력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2000년 9월 29일에 개최한 운영위원회의에서는 2000년도 사업보고서 발
간, 신규기관 가입, 향후 협의회 운영의 개선방안, 2001년도 사업, 사업재원 마련 
및 운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0년도 사업보고서는 공개토론회의 토론결과
를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 보완한 후 발간하며,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별책으로 발
간토록 하였다. 신규가입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설립목적, 기능, 조직 및 구성
원, 협의회 취지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표시한 의향서를 협의회에 제출토록 가
입절차에 대한 규정을 결정하였다. 2001년도 사업은 사회적 갈등이 큰 분야를 우
선적으로 연구‧토론 주제로 선정하며, 기관별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회
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권장키로 하였다. 
2000년 12월 7일 새국토연구협의회 대표회의에서는 2000년도 사업을 평가하
고, 2001년도 사업과 재원마련 및 운용방안,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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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H A P T E R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문제와 21세기의 과제
이정전 교수(서울대,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1. 난개발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형평성 
1) 난개발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다 
최근 토지의 난개발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 실시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에 의하면, 외환‧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가장 두드
러진 토지문제로 난개발을 꼽은 사람이 설문응답자의 41.8%로 가장 많았고, 응
답자의 72.3%가 앞으로 난개발과 환경훼손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
다.1) 흔히 난개발이라고 하면, 토지이용에 대한 사전 종합적 계획 없이 말 그대
로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개발 혹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개발을 의
미한다. 좀 더 경제학적으로 말한다면, 난개발이란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무시하
거나 사회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토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사회
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손실을 더 많이 초래하는 토지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모
1) 이 설문조사는 2000년 7월부터 새국토연구협의회 가 실시한 것이다.
2   국토관리의 실태와 과제∙제 1 편
든 경제행위는 사회적 손실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는 것은 부동의 대경제원칙이다. 개발행위라고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녹지 파괴
로 인한 사회적 손실, 사회기반 시설에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경관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산과 강의 조망을 가로막음으로 인한 사회적 손
실,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면서 개발행위가 영위되어야 한다. 
토지라는 자원의 한 가지 큰 특징은 남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이용하기 극히 어
려운 자원이라는 것이다. 러브호텔 주인은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집을 지었는데 
무슨 잔소리냐고 말하겠지만, 은연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눈에 잘 보이지 않은 여
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요즈음 러브호텔 주변의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토지이용을 개인이 마음대로 정하게 내버려두면, 다시 말해서 
시장에 방치하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난다. 만일 모든 개발행위
가 정확하게 사회적 손실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였다면 난개발 문제는 발생하
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도 경제학적으로는 그렇다. 만일 러브호텔을 지으려는 
업자에게 (혹은 러브호텔 주인에게) 풍기문란, 경관파괴,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손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만든다면 아마도 지금 보는 바와 같은 
러브호텔 난무는 없었을 것이다. 
난개발로 인한 녹지파괴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국민들의 녹지 및 공원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늘어났다. 위에서 언급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에 의하면, 도시에 대규모 공지가 있을 경우 이것을 
주거지로 이용하기를 바라는 응답자는 불과 7.9%인데 반해서, 응답자의 35.5%는 
이것을 녹지공원으로 활용할 것을 원하며, 55.9%는 주거지와 녹지공원을 적당히 
섞어서 활용할 것을 원한다. 녹지조성에 대한 말이 나오면, 우리 나라의 땅값이 
너무 비싸서 녹지나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돈을 시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할 용의가 없다면 녹지나 공원을 즐길 자격이 없다고 개발업자들
은 말한다. 말하자면 이제 도시민들이 녹지나 공원을 원한다면 세금을 더 내서 
조성하라는 소리다. 이런 억지는 경제원리를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원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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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주위에는 녹지가 즐비했었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강남 일대는 
전부 녹지이거나 농지이었고,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용인지역은 녹지투성이었
다. 그 많던 녹지가 다 없어져 버린 것이다. 문제는, 녹지파괴의 사회적 손실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지 않고 그 많은 녹지를 개발사업이 다 없애 버렸다는 
데에 있다. 이렇게 개발업자들이 거의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야 말로 공
짜로 녹지를 다 없애 버렸는데, 이제 와서 왜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 녹지를 다시 
조성해야 하는가? 정확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았던 개발업자들이 그 돈을 다시 
뱉어내야 하지 않을까?
하기는 녹지파괴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하여 개발업자들이 정확하게 대가를 
치렀다면 오늘날과 같은 녹지부족 사태가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근래 
들어와 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급속히 높아졌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
고 그래서 과거에는 녹지파괴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개발
업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 역시 경제원리를 모르는 얘기다. 녹지파괴로 인
한 사회적 손실에는 현재의 손실뿐만 아니라 미래 모든 시점에 있어서의 손실까
지 모두 포함됨은 물론이다. 오늘날 우리 시민들이 녹지부족에 대하여 느끼는 상
실감은 물론 미래세대가 느끼는 상실감까지 과거의 개발사업 비용에 계산되었어
야 했다.
2) 난개발은 형평상의 문제를 내포한다
난개발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녹지나 자연경관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자유스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남산의 아름다운 숲, 북한산의 
빼어난 경관, 굽이굽이 흐르는 한강 등 자연경관을 즐기는 데에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고 없다. 그러나 남산과 북한산의 경관을 가로막고 들어선 고급아파트 그리
고 한강변을 둘러싼 고급아파트들은 대다수의 서민들을 따돌린 채 오직 돈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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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만 그런 자연공간을 즐기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졸지에 자연경관을 
즐길 기회를 박탈당한다. 자연공간이 소수의 돈 있는 사람들의 사유물이 된다. 
이렇게 사유화된 자연공간이 아파트의 가격에 막대한 프리미엄을 얹어준다는 사
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연공간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개
발업자들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공적인 것의 사유화, 여기에 난개발과 관련된 심
각한 형평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물론 난개발로 인한 형평의 문제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기반시설이 갖
추어지기도 전에 수익성 개발사업부터 벌여놓고 나서 사회기반시설의 조성에 소
요되는 비용을 결국 사회 전체에 전가시켜버리는 사태는 소수의 사익추구를 위
해서 다수가 희생을 당하는 것이니 이 역시 형평상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환경을 파괴하는 토지개발은 많은 경우 다수가 자유롭게 즐기던 공간을 
소수의 사유물로 전락시킴으로써 원천적으로 형평의 문제를 내포한다는 점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2. 난개발에 관한 선진국의 경험이 주는 교훈
1) 선진국들은 특단의 조치로 대처했다
사실 난개발의 문제는 우리나라만 겪는 독특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난
개발 문제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다르다. 영국, 독일 등 서구 여러 나라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극심한 난개발 문제로 한 바탕 진통을 겪었고 최근 미국에서
도 난개발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난개발 문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종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
가족의 문제와 달리 난개발 문제에 관해서는 과거 서구 선진국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그리고 최근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봄
으로써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교훈을 얻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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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문제에 대하여 선진국들이 대처했던 모습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미적지근한 조치가 아니라 ‘특단의 조치’로 난국을 
헤쳐나갔다는 사실이다. 그 만큼 난개발은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임을 반영한다. 
앞에서 언급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에서도 응답자의 63.6%가 우리의 난
개발은 ‘심각한 상태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에서 우
리 국민들이 말하는 ‘특단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서구 선진국들이 취한 ‘특단의 조치’란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한을 
가했다는 의미에서 특단이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국토의 구석구석을 상세계획 
아래 꽉 묶어버리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 결과 독일이나 프랑스의 대도시 시민들
은 자기 집의 위치나 크기는 고사하고 색깔도 자기 마음대로 칠할 수 없을 정도
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되었다. 영국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
는 방법을 택하였다. 여기에서 개발권이란 좀 더 큰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현
재의 토지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꿀 권리를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사유재산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는 미국에서도 최근 개발권을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로 
난개발에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미 선진국에서도 개발권을 소유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관행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유권-개발권
의 분리를 공산당식 발상인양 금기시하는 풍토마저 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는 그 만큼 토지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용
하는 관행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음을 반영한다. 관행은 그렇다고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이 관행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
사 에 의하면, 응답자의 62.8%는 재산증식수단으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을 못마
땅하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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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난개발을 예방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난개발 문제가 터지고 난 이 시점에서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서두르고 있지
만, 사실 이 난개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놓쳤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지가앙등과 부동산투기 문제로 심
한 열병을 앓았고 이 때 온 국민이 근원적인 대책을 열화같이 촉구하였다. 이 때
가 바로 절호의 기회였다. 난개발 문제와 더불어 지가앙등 및 투기문제도 서구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 전에 겪었던 문제들이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그 때에 서
구 선진국들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더라면 아마
도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난개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나라는 그 때 지가앙등 및 토지투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
었던가? 소위 토지공개념법으로 알려진 일련의 긴급조치로 이에 대응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치들이 근원적인 대책이 아닌, 미봉책이었다는 점이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토지공개념법의 핵심내용은 개발이익 및 지가상승 차익을 흡수하기 
위한 조세 및 준조세들이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개
발이익이나 지가상승 차익을 조세나 준조세로 흡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
선 개발이익의 크기를 정확하게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려니와 돈이 무척 많이 드는 일이다. 설령 개발이익의 규모를 손쉽게 알아낸다
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조세저항의 난관을 넘어야 한다. 토지공개념법이 도입
한 각종 조세 및 준조세들이 결국 조세저항에 부딪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설령 개발이익 및 지가상승차익을 정확하게 추정하였고 조세저항 또한 무난히 
무마하였다고 하자. 그래서 개발업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때리
게 되었다고 한들 이들이 이 세금을 전가해버린다면 무슨 소용인가? 결국 닭 쫓
던 개꼴이 되고 만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세금을 때리지 않느니 만도 못하다. 
토지공개념법이 도입한 조세 및 준조세들은 전가의 여지를 다분히 안고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그 효력이 매우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토지공개념법이 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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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라는 말이 나온다. 토지경제학자들은 종토세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관련 조
세는 거의 대부분 전가된다는 데에 대체로 동의한다. 토지공개념법이 실시된 이
후 실제로 양도소득세나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토지실수요자가 떠맡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장바닥에서는 공공연한 일이었다. 조세나 준조세 얘기가 나오
면 으례 이것의 전가여부를 따지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개념법 제정 당시 지가앙등을 막고 토지투기를 빨리 잡아야 한다는 국민
들의 열화 같은 재촉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여유도 그리고 
기왕에 미봉책을 쓴다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
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3) 개발이익환수조치의 한계
그러면 토지공개념법 덕분에 지가앙등과 부동산투기가 과연 제압되었던가? 
어떻든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수그러든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정부는 토지공개념법에 입각한 강력한 투기억제 
노력 덕분이라고 자찬하였다.2) 과연 그럴까? 좀 더 엄밀히 이론적으로 따져보고 
면밀히 자료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론적으로 보면, 지가의 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성장과 물가수준이
라고 경제학은 가르치고 있고, 많은 실증분석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1965
년 이래 지난 30여년 간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보아 약 4-5년간의 지가폭등과정
을 내포하는 3차례의 지가파동 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표 1-1-1>참조). 이 
중 제3차 지가파동주기는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약 10년간인데 1989년 토지공
개념법이 제정된 이후 연평균 지가상승률은 1990년에 약 27%, 1991년에 13.5%로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가 1992년에 와서 -2.6%로 급락하였다. 그러나 
<표 1-1-1>에서 보듯이 종전에 연 10%를 웃돌던 경제성장률이 1992년 이후에는 
2) 건설교통부. 1997.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pp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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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로 급속히 내려 않았고 물가상승률 역시 과거 어느 때 보다 낮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이론상으로 보나 자료상으로 보나 1992년 이
후의 지가하락은 낮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률과 같은 경제적 요인만으로
도 상당한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토지공개념법이 아니더라도 지가
상승은 상당한 정도로 잦아들 수밖에 없는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있
었다는 것이다.
지가 등 및 부동산투기가 토지공개념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
실 그 때 토지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을 정말 화나게 한 것은 불로소득 및 
토지소유의 극심한 편중현상이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법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
지 이 편중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토지공개념법이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악몽처럼 시달려온 토지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에 무슨 기여를 하였
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표 1-1-1> 우리나라의 지가상승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연   도 지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6.4
13.9
29.8
30.5
27.0
13.5
-2.6
-8.1
-0.8
12.9
12.8
12..2
6.8
9.0
9.1
5.0
5.6
8.0
-1.5
0.5
2.7
1.1
7.4
3.1
1.6
2.0
2.5
 주 : 지가상승률은 주요도시의 지가상승률임.
 자료 : 이정전. 1999. 「토지경제학」. 서울 : 박영사에서 발췌.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지가앙등과 부동산투기가 일
단 진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재연될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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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할 수는 없다. IMF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앞으로는 낮은 경제성장을 지
속하리라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예측했지만, 우리 경제는 계속 상당히 높은 성
장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 경제가 워낙 냄비경제라서 언제 또 다시 확 끓어
오를지 아무도 모른다. 요컨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난개발 문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제 또 도질지 모르는 지가앙등 및 부동산투기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근원적인 대책: 소유권-개발권 분리
1) 넓은 의미의 난개발
우리가 난개발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도 포함된
다. 예컨대 환경오염은 토지이용양태에 직결된 문제다. 팔당상수원의 오염문제
는 상수원 부근에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제활동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
에 생긴 문제다. 대기오염문제도 토지이용양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
어서 직장과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지고 
따라서 대기오염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이 토지이용양
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토지정책을 통해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려
고 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동안 대부분의 나라들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주
로 이미 입지한 오염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하거나 배출된 오염물질을 
잘 처리하는 데에 치중하였다. 다시 말해서 환경정책이 사전적 예방보다는 사후
적 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진
국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 3십 년간 서구의 그런 환경정책이 
환경을 크게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반성이 20세기를 정리하면서 
선진국에서 나오고 있다. 역시 그런 식의 환경정책으로 오늘날의 환경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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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는 환경오염방지 혹은 환경보전이라고 하면 으레 하
수종말처리장이니 폐수처리시설이니 하는 환경기초시설을 떠올릴 정도로 기존
의 환경정책은 오염물질의 사후적 처리에 치중하였다. 새만금사업에서 수질오염
이 문제가 되자 공사를 강행하는 측은 수십 개의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해서 수질
오염을 방지하면 된다고 우겼다. 수도권 상수원 오염문제가 발생하자 이 때에도 
상수원주변의 주민들은 한강에 유입되는 축산폐수나 생활오수에 대한 처리시설
을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위천공단이 문제가 되자 공단건설을 추진하는 측은 완
벽한 폐수처리시설로 낙동강 오염을 막으면 되는데 왜들 야단이냐는 태도를 보
였다. 사실 모든 것이 원리원칙대로 이루어지는 사회, 교과서대로 움직이는 사회
에서라면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원리원칙이나 
교과서와 너무 거리가 멀다. 삼풍상가가 왜 무너졌고,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던
가? 원리원칙대로 했는데 그렇게 됐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시화호가 왜 오염됐
었는가? 폐수처리시설이 없어서 그랬는가? 시화호에는 훌륭한 폐수처리시설이 
있었고 여러 차례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였다. 문제는, 폐수만 유입되도록 폐수처
리시설이 건설되어야 하는데, 폐수가 아닌, 빗물이 유입되었다. 그러니 폐수처리
시설이 잘 가동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가동율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그래서 1998년에 환경부는 우리 나
라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막대
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건설하고 나서, 가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돈은 돈대로 날라 가고 수질은 오염될 대로 오염되니 결국 2중 
3중의 혈세 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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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정책과 환경정책은 통합되어야 한다
요컨대 우리의 여건상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해서 사후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
하겠다는 주장은 믿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설령,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제대
로 설계되고 제대로 건설되며 제대로 운영되더라도 환경오염방지시설이란 결국
은 사후처리방법에 불과하다. 많은 경우 이런 사후처리방법이 너무 비싼 방법이
라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사후처리방법이 특히 비싼 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보
다 더 근원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사전적으로 환경오염을 원천 봉쇄해
버리는 방법이다. 그런 원천 봉쇄 방법의 하나가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이다. 이 
방법이 실제로 선진국들이 많이 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
한 토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도 환경보전계획의 일환으로 토지이용규제를 통
해서 농지나 자연상태의 토지를 확보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8년에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수도권상수원보호구역
의 오염문제(팔당상수원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수원보
호지역의 토지이용을 대폭 규제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이용문
제는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이고 환경보전은 환경부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정책과 토지이용정책이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환경의 시대라
고 하는 21세기에는 환경정책과 토지이용정책은 통합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3)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이 분리되었다 
그러므로 21세기 토지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지금은 잠복해 있는 지가앙등 및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봉쇄하고, 현지 당면한 난개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
며, 그리고 21세기 최대의 화두가 될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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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토지제도의 개혁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종래와 같은 미적지
근한 대책을 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거니와, 과거 선진국들이 그랬
던 것처럼 화끈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물론 지금 우리의 현 여건에 비추어볼 때 과거 독일처럼 모든 국토를 그린벨트
로 묶어버리다시피 하는 강경책은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개발논리에 밀
려 이미 실시되고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판국이다. 사실 진정 그린벨트의 문
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린벨트제도를 전국에 확대했어야 했
다. 어떻든 현재 여건상 독일식개혁을 택하기 곤란하다면 그 다음 대안은 영국식 
개혁이다. 즉,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권을 공공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개발권과 소유권 분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권-소유권분리에 대하여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법적으로 개발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 약 30년간 지속되어 온 그린벨트제도는 법적
으로 개발권을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발제한
구역 안에 있는 개인에게는 토지의 소유권만 허용하고 개발권은 사실상 박탈한 
제도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토지를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토지를 개발할 수 없을 뿐이
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린벨트제도의 문제는 개인의 개발권을 아무런 보상 없이 
박탈했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그린벨트제도가 개인의 개발권을 박탈했음에
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이번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에서도 응답자의 67.2%라는 다수가 소유권-
개발권 분리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다만, 이들은 토지소유자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유권-개발권 분리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한 토지제도를 실시하고 있
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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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에서도 소유권-개발권 분리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칠 때, 그린벨트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주
에게는 개발권손실에 대하여 시가로 보상해주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발권만 정부가 매입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개발권만 매입하
는 방법이 소위 개발권선매제도의 핵심내용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개발제
한구역을 조정하면서 그린벨트로 계속 존치되는 지역의 토지는 국가가 매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그 땅의 매입에 소요될 막대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쳐두고, 설령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소유권까
지 매입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처럼 단지 개발권만 매입하면 그 뿐이다. 미국
의 경험을 보면 대체로 개발권의 가격은 땅값의 절반 이하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개발의 적지인 대도시 주변지역에 그린벨트를 치기 때문에 개발권의 가격이 비
교적 비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존치되는 그린벨트지역은 개발여건이 그리 좋
은 곳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권의 가격도 비교적 저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소유권까지 매입하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그린
벨트를 존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발권을 박탈할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그 개
발권을 다른 지역에서 행사하게 허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안
에서 개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개발수요가 넘치는 도시지역에서 
박탈당한 만큼의 개발권을 행사하게 정부가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이다. 이 방
법이 흔히 개발권양도제도 혹은 개발권거래제도로 알려진 제도인데, 미국에서 
많이 이용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3) 다만 여기에서 강조해둘 것은 이
와 같이 미국의 소유권-개발권 분리제도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 되며, 그럼으로써 기존의 경색된 지역‧지구
3) 자세한 내용은 이정전. 1999. 「토지경제학」. 서울 : 박영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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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운용에 융통성을 가미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정책수단
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유권-개발권 
분리제도를 21세기 도시계획의 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5) 내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한 나라가 어떠한 토지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의 토지관도 
상당히 달라진다. 영국에 있어서 개발권-소유권분리는 개발권허가제도로 구체화
되었고 따라서 개인에 의한 토지개발은 상당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영
국뿐만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들의 토지제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서 얻은 생활의 지혜를 반영한 것이다. 서구 나라들은 한결같이 좁은 땅에 많은 
인구와 경제활동이 밀집되어 있는 나라들이고, 따라서 이런 나라에서는 다른 사
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토지를 이용하기 무척 어렵게 되어 있다. 경제학적으
로 말하면,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토지를 이용하기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토지는 개인 마음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돋
아났고 이것이 서구의 토지제도로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생겨난 토지제도는 아
무리 개인이 소유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자원이라는 토지관을 서구사회에 정착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 자연적 여건상으로 보면 세상에 미국만큼 복 받은 나
라는 없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국은 광활한 땅을 가진 나라이다.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달려도 자동차 한 대, 사람 한 사람 구경하기 어려운 곳이 미국에는 
아직도 수두룩하다. 이런 나라에서는 개인이 자기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더
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별 피해를 주지 않는다. 미국의 토지제도는 그런 여건에 
맞는 제도이다. 자연적 여건상 우리나라는 어느 모로 보나 미국보다는 서구에 가
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서구식이 아닌 미국식 토지제도를 택했다
는 데에서부터 비극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 토지제도가 미국식이다 보니 자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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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도 토지에 대하여 미국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즉, 미국에서처럼 ‘내 땅
을 내 마음대로’라는 사고방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를 보면, 여유 돈이 있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용도는 은행예금이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용도는 땅을 사
는 것이다. 그 만큼 토지를 개인의 돈벌이와 결부시키는 사고방식이 뿌리 깊다.  
그러면서도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토지를 재산증식수단
으로 이용하는 세태에 대해 언짢게 생각한다. 이제 난개발과 환경훼손 문제에 당
면해서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서구사회에서처럼 국민 각자에게 토지는 
개인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깊이 심어놓는 것이다. 그러자면 이런 
인식을 정착시킬 토지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개발권선매제도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잘 맞지 않는 
제도라는 주장이 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땅값은 워낙 비싸서 정부가 개발
권만 산다고 하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땅값이 왜 비싼가를 근원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한다. 물론 경제학적으로
는, 토지공급에 비해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란 국민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요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개인 마음대로 토지를 이용해도 좋다는 생각, 토지를 이용
해서 한탕 해야하겠다는 생각이 팽배한 사회에서의 땅값과 서구사회에서처럼 토
지는 개인 마음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한 사회에서의 땅값
은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토지에 관한 서구사회의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땅값이 크게 떨어지고 안정화될 것이다. 그래서 1980년대 
말 지가앙등과 토지투기에 대하여 토지공개념법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개발
권-소유권 분리로 대처했어야 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토지에 관한 서구사회
의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도입되려면 우리의 토지제도부터 서구식으로 바꾸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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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계획-후개발의 원칙
1) 선계획-후개발이 토지공급을 줄이고 주택가격을 올리는가?
난개발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개혁지향적 도시계획가들은 흔히 ‘선계획-후개
발의 원칙’에 입각한 토지이용체제를 제시한다. 즉, 계획적으로 토지개발을 수행
하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지금도 도시계획에 따라서 개발
을 하고 있지 않느냐” 혹은 “언제는 계획 없이 개발했냐”는 식의 반발을 제기하
고 있다. 그러나 지금 개혁지향적 도시계획가들이 제창하는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서 말하는 계획은 그 동안 우리가 보아온 엉성한 계획과는 상당히 다른 
계획이다. 대단히 상세하고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진 계획이다. 지금 개혁지향적 
도시계획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별로 상세한 계획(지구상세계획)을 먼저 세
우고 나서 엄격하게 이 계획에 따라 개발을 하거나 혹은 이 계획에 부합한 개발
행위만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선계획-후개발 체제’는 잘 시행만 
된다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
이 개혁지향적 도시계획가들의 신념이다. 이번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에서
도 응답자의 과반수(정확하게는 52.1%)가 이런 생각에 동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선계획-후개발 체제’는 상세하고 훌륭한 사전적 토지이용계획을 전
제하는데, 과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세하고 훌륭한 지구상세계획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적 자질과 그리고 사심을 버리고 오직 공익의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
는 도덕적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임에 틀림없다. 어떻든 이 문제는 그
렇다고 치자.
개혁지향적 도시계획가들이 제안하는 선계획-후개발 체제에 대하여 빈번히 
제기되는 또 한 가지 반발은, 이 체제는 토지공급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값과 주택가격을 크게 인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1980년대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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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겪었던 부동산 관련 온갖 사회문제가 재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
의 주장은 건설업계의 기득권 수호자들이 개혁안의 발목을 잡으려는 트집의 성
격이 상당히 강하다. 선계획-후개발 체제로 간다고 해서 토지공급이 급감한다
는 법은 없다. 선계획-후개발체제는 토지를 공급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만들어
진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토지를 어떻게 원활하게 공급하느냐가 선
계획-후개발체제의 주된 관심사항이다. 선계획-후개발체제의 주된 의도는 토지
를 공급하되 마구잡이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공급한다는 것뿐이
다. 
물론 종전과 같은 환경파괴적 토지개발 행위에는 토지가 공급되지 않는다. 그
러나 우리 국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파괴적 토지개발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건설업계도 과거의 환경파괴적 개발은 이제 중
단되어야 한다는 데에 말로는 동의한다. 과거 20년 전이나 30년 전 주택이 턱없
이 부족하고 소득수준과 국민의 환경의식이 매우 낮았을 때에는 당연히 환경보
전보다는 주택공급이 더 중요했다. 그러나 주택부족이 2, 30년 전과 같이 심하지 
않은 반면 소득수준은 엄청 높아지고 국민들의 환경의식도 무척 높아진 현 상황
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주택공급의 상대적 중요성은 옛날 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당연히 건설업계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 요
인 탓으로 그런 시대적 변화가 건설업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주택의 가치는 시장에 민감하게 반영되지만 환경의 가치
는 시장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흔히 ‘시장의 
실패’라고 하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시장은 국민의 높아진 환경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만일 시장이 국민의 높은 환경의식을 제대로 반영했었다고 하면 아마도 건설
업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큰 구조조정의 내부진통을 겪어 왔을 것이며, 이 과정
에서 국민의 환경의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많은 건설업자들은 자연도태 되었을 
것이다. 시대가 변했으면 건설업계도 당연히 변해야 한다. 그랬으면 난개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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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시장이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덕분에 
건설업계는 2,30년 전과 거의 같은 개발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장사를 하면서 무난
히 돈벌이를 할 수 있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난개발은 이와 같은 현
실과 시장의 괴리가 누적되어 터진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혁지향적 
도시계획가들이 요구하는 선계획-후개발 체제도 그러한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땅값이 비싼 진짜 원인
물론 개혁지향적 도시계획가들이 요구하는 선계획-후개발체제가 정착되면 어
느 정도 주택가격은 오르게 될 것이다. 또한 당연히 올라야 한다. 왜냐 하면, 환경
친화적 개발은 환경파괴적 개발보다도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싸진 
부분은 종전 누락되었던 환경의 가치를 반영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비싸진 주
택가격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참된 가격이라는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도 우리
나라의 땅값과 집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데 여기에서 또 땅값과 집 가격이 올라
서야 되겠느냐는 반론이 나올 만도 하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비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와 경제활동이 밀집되어 있는 나라에서 땅값과 주택가격이 비싼 것은 
수요-공급의 원리상 당연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땅값과 주택가격에는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우리나라의 비싼 땅값과 주택가격을 문
제삼는 큰 명분이 되고 있다.4)  
경제학자들은 토지의 용도를 크게 생산요소로서의 용도, 자산으로서의 용도, 
그리고 소비재로서의 용도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가용
토지가 턱없이 부족한 판에 자산으로서의 용도에 지나치게 많은 토지가 배분되
어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다.5) 자산으로서의 용도란 주로 자산증식수단으로서의 
4) ‘거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정전. 1999. 「토지경제학」. 서울 : 박영사를 참조 바란다.
5) 토지의 용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정전. 1999. 「토지경제학」. 서울 : 박영사를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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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자산으로서의 용도는 주로 투기성 용도이며, 토지개
발로 인한 사적 이익이 사람들로 하여금 토지를 자산으로서의 용도로 보유하려
는 강한 동기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면 그 만큼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려는 욕구가 억제되며, 따라서 토지수요도 그 만큼 감소
하면서 땅값에서 거품이 빠지게 된다. 
한 나라의 지가수준은 토지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토지는 개인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대상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토지제도 아래에서는 당연히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반대로 서구에서 보듯이 토지는 개인 마음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
방식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회에서는 땅값 역시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우리가 진정 비싼 땅값, 비싼 주택가격을 걱정한다면 무턱
대로 토지공급과 주택공급을 늘려서 지가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으로 토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바꿈으로써 지가와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소유권으로부
터 개발권을 분리하고 개발권을 공익에 복속시키는 것이다. 
만일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여 공익에 복속시키면 주택가격은 오히
려 크게 떨어지고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땅값이 지금보다 저렴해지기 
때문에 주택가격도 저렴해진다. 둘째, 서민들을 위한 소규모 주택의 건설이 지금
보다 훨씬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저렴한 주택이 대량 공급될 수 있다.  
5. 맺는 말
논 한 가운데 20층 짜리 고층아파트가 우뚝 솟은 모습에 눈쌀을 찌프리는 사람
들이 매우 많다. 사실 이것이 난개발의 전형적인 예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아
파트 주위에 넓은 논밭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부자나라 미국의 경우를 보면, 
도회지 사람들은 자기 마을 주변에 넓은 농지가 있기를 바란다. 미국에서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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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농지에 그린벨트를 자꾸 치는 이유는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농지를 확
보하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도시민들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일 
농사를 진정 친환경적으로 짓는다면 도시 주변의 농지는 2중, 3중의 경제적 이익
을 발생시킨다. 도시민을 위한 신선한 농산물도 생산하고, 우리나라 농업경제학
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식량안보도 이루고, 도시민들에게 좋은 경관과 자연을 
제공하고, 환경보전의 목적도 달성하고․‧‧‧‧ 그러나 도시 주변의 농지는 경제
적 가치는 높지만 시장가치는 높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모두 도시용 토지로 
개발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도시
주변에 치는 것이다.   
현재 “준농림지역”이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개발가능한 준농림지역이
라도 농지나 농촌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이번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응답자의 약 33%). 
미국의 경험을 보거나 우리 국민의 의식변화에 비추어 보거나,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볼 때 앞으로 농지는 도시 주변에 확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만금간척사업의 속행 여부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다. 과연 새만금호가 
시화호 꼴이 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팽
팽하기 때문에 새만금간척사업의 타당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만금간척사업
의 명분은 농지조성이다. 하지만, 진정 농지조성이 그다지도 중요하다면, 수 조원
의 투자비와 수 조원의 사회적 손실(수질오염 및 갯벌손실)을 감수해서 2만 여 
헥타르의 농지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아
마도 미국에서처럼 그 수 조원의 돈으로 도시 주변 농지의 개발권만 매입한다면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2만 여 헥타르 보다 더 많은 농지를 확보할 수 있
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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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H A P T E R
국토의 난개발 문제와 개선방안:용인시를 사례로
서왕진 사무처장(환경정의시민연대)
1. 들어가는 말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얼마쯤 달리다 보면 예로부터 명당자리로 유명
한 용인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고속도로상에서 보는 용인은 여느 신흥 도시와 
마찬가지로 아파트들이 빼곡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냥 계속 고속도로를 
달리면 용인도 어쩔 수 없이 변해 가는구나하는 일상적 느낌으로 지나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용인 시내 수지, 구성, 기흥 등 서북부지역에 들어서면 이런 느슨
한 느낌은 단숨에 사라지고 만다. 마치 SF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는 듯 곳곳에 
서있는 타워크레인과 벌겋게 속살을 드러낸 채 여기저기가 잘리고 파헤쳐진 산
들, 그리고 뿌연 먼지 속을 굉음을 내며 달리는 대형 트럭들을 보면 “아 이곳이 
정말 사람 사는 곳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바로 이곳이 최악의 국토 난개발 
현장이다.
전체 면적이 124.6㎢로 인구 18만6000명인 용인서북부지역은 현재 예정된 건
설 물량만 소화해도  2006년에는 85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1999년 말 현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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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개발했거나 추진 중인 18개의 택지개발지구와 민간 건설업
자들이 역시 건설했거나 추진중인 89개소의 아파트단지가 용인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인구 40만명 규모의 신도시인 분당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이 거
의 없는 상황에서 두 배나 큰 괴물도시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난개발
로 인한 폐혜가 이미 속속 드러나고 있고 주민들은 이에 대한 저항을 시작했다.
<표 1-2-1> 용인 서북부 지역 인구 증가 예상
(단위 : 명)
연    도 1998 2000 2004 2008
인     구 160,726 205,000 423,000 850,000
자료 : 건교부. 2000. 4.
이 글에서는 난개발의 전시장이라 불리는 용인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난개발의 
원인과 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 방
향과 시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용인시 난개발의 구조
사실 난개발이란 말은 매우 생경한 표현이어서 처음에는 얼른 그 의미가 와닿
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들어 언론과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난개발의 문제점이 제
기되고 실제로 난개발의 폐해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경에 이름에 따라 더 이
상 낮선 표현이 아니게 되었다. 난개발을 개념적으로 풀이하면 무계획적인 도시
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가 잠식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이 초래되어 도시 전체의 효율
성이 저하되는 개발형태를 말한다(황희연, 2000).
용인시 난개발 현황을 보면 그 주체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민간주택개발사업에 의한 난개발이다. 이는 기존 택지지구의 기반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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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하거나, 아예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자연환경 및 교통접근
성을 활용하여 농지 및 산지에 우후죽순처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표 1-2-2> 용인 서북부 지역 민간공동주택사업
(단위 : 천㎡, 천인)
구    분 건 수 사업면적 세대수 수용인구 비  고
계 89 16,242 92,252 286 시전체:총119건
사업 승인 49 2,614 34,150 106 67
사업 신청 40 1,764 22,618 70 52
개발예정지 - 11,864 35,484 110
자료 : 용인시. 1999. 12.
이들 민간주택업자들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용인시의 지리적 여건
을 감안하여 수지지구, 신봉지구 주변의 상현리, 성복리와 신갈지구, 구성지구 주
변의 언남리, 마북리, 그리고 구갈지구 및 보라지구 주변 등 택지개발지구의 기
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방식의 점개발을 진행해 왔다. 43번 국도변인 상현리 일
대 야산 40만㎡를 헐어 6천6백여가구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업체들은 
업체마다 1천여가구씩 지으면서도 사업승인 가구수는 2백∼5백여 가구씩 나눠 
건축허가를 따로 받아내고 있다. 이와 같이 소규모로 분할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이유는 일정기준 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복잡
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학교용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다(이성룡, 2000).
두 번째 난개발 유형은 공영개발의 형식을 띤 택지지구개발사업이다. 민간업
체에 의한 주택개발 뿐 아니라 토지공사, 주택공사 및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택지지구지정을 통한 개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택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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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식이 민간의 소규모 개발에 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명분을 들어 
앞다투어 택지개발지구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택지
개발이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또 다른 난개발에 다름아니라는 점은 용인의 경
우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우선 현재 용인의 대규모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공부문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점이다. 
<표 1-2-3> 용인 서북부 지역내 택지개발사업현황
(단위 : 천㎡, 천인)
구      분 지구수 사업면적 수용인구 비        고
계 18 20,277 425
준    공 2 1,165 47 구갈, 수지지구
공 사 중   4 2,060 53 구갈2, 수지2, 영덕, 상갈지구
지구지정(미착공) 8 11,133 209
구갈3, 신봉, 동천, 신갈, 죽전
동백, 구성, 보라지구
지구지정 검토중 4 5,919 116 서천, 보정, 영신, 동천2지구
자료 : 용인시. 1999. 12.
<표 1-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수용 규모에서 볼 때 공영 택지개발사업
이 민간주택건설사업에 비해 1.7배나 된다. 이러한 용인의 대규모 개발은 수도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이러한 대규모적 개발이 광역계획과 용인시 도
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개발촉진법을 등에 업고 정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
부 당국이 스스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난개발을 자행하
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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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공부문의 난개발은 비록 택지지구 단위에서는 계획개발을 한다는 점
에서 민간주택건설업자들의 점개발보다 우월한 측면이 있으나, 택지지구를 넘어
서서 도시 전반의 교통, 공공시설, 환경인프라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 근
본적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만을 노린 엄청난 녹지훼손과 주민 피해 
유발 실태를 보면 공영개발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위 공영개발을 한다는 토지공사의 죽전지구 택지개발 사
업이 현재의 토지이용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무려 60% 이상의 임야가 훼손된다. 
또한 무리한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조상대대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원거주민
들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용인시에서도 신성지구, 죽전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1997년 4월 29일자 의견에서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교통체증, 상수원 절대부족,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력 부재,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그리고 대규모 집
단민원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아울러 기존 도시와 더불어 
계획중인 택지개발지구를 하나의 정주생활권으로 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 하에 
자족도시로의 건설이 필요함을 용인서북부권 신도시 개발 건의(1999. 2. 3), 용인
서북부지역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1999. 12), 토공, 주공의 용인서부지
역 택지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요구(문화일보. 2000. 8)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간 용인시가 도시기본계획 작성에 늑장
을 부리고 민간개발업체들의 난개발에 대해 무책임하게 허가행위를 해왔다는 점
에서 자격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공영개발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이 용인시의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또 하나의 
난개발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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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인시 난개발의 문제점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은 매우 다양하고 광역적일 뿐 아니라 해결하기가 매
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초래한다는 점
이다.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도시 공간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의 목표
와 기본구상을 설정한 후 이에 따라 토지이용, 교통, 환경,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한 도시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한다(이창수, 2000). 그러나 현행 국
토이용관리체계는 도시계획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준농림지에서 일정한 기준
만 충족하면 개발이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는 반면에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장치
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민간주택건설업자들은 기반시설 부담이 없
는 준농림지에서의 택지개발을 통해 많은 이윤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용인시의 경우 도농복합시가 된 이래 1996년부터 시작한 도시기본
계획 수립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계획 부재의 개발이 엄청나게 진행되었다
는 점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죽전삼거리와 오리∼올림픽대로간 고속화도로에 심각한 
혼잡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용인 수지지구로 연결되는 올림픽대로와 국도를 잇는 
연결도로도 1차선으로 통행차량들이 큰 혼잡을 이루고 있다. 특히 분당과 수지가 
만나는 풍덕천 사거리는 출퇴근 시간이 되면 서울 수원 분당 용인 신갈 등 네 
방향의 도로가 꽉 막혀 주차장이 된다.  또한 서울과 인근 도시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과 버스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의 버스가 일반버스가 아닌 좌석버스
로서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 뿐만아니라, 도로를 과속으로 지나 다니는 공사차량
에 의해 사고의 위험이 상당이 크다. 용인시의 도로교통시설계획의 문제는 인근
의 계획도시인 분당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분당의 경우 인구 40만명 규모
에 2개 고속도로(17.8㎞)와 전철 1개 노선, 그리고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21개 노
선(64.1㎞)이 도시건설계획에 포함되어 확보되었다. 이에 비해 인구 85만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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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용인의 경우 종합적인 도시기반시설 건설계획도 없이 마구잡이 아파트 건설
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의 시가화구역 도로율이 15∼20%이고 분당이 
19.9%, 일산이 20.9%인데 반해 용인서북부지역의 도로율은 1.8%에 불과하다(황
희연, 2000). 이에 따라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자 건교
부는 부랴부랴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시설확충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미 심각한 난
개발로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근본적 장애가 있으며 총 2조 4,131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방안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교통시설기반의 미비 외에도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개교가 늦춰지기도 
하고 2부제 수업을 받거나 심지어는 인근 분당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
다. 또한 수지읍 상현초등학교처럼 아파트 신축공사장 한가운데 놓여져 있어 학
생들이 질주하는 덤프트럭 사이를 뚫고 인도조차 없는 도로를 몇 개 건너 등하교
를 하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용인시 스스로 행정마비 상황을 예측할 정도로 급격
한 인구증가에 비해 공공시설 확충이 전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대규모적인 녹지훼손과 자연경관의 파괴 및 우량농지 잠식 문제이다. 
개발이익이 높은 준농림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산림과 농지
가 흔적 없이 사라져 가고 있다. 수원∼용인∼광주를 연결하는 43번 국도의 경우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에서 풍덕천리까지 약 2㎞ 구간에서는 도로 양쪽의 수려한 
야산들을 파헤치고 30여 곳에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수지읍, 기흥읍, 구성면 
등 용인 서북부 지역에 건설중인 아파트들도 대부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
성룡, 2000). 심지어 공영개발을 표방한 토지공사의 죽전지구개발계획을 보면 인
근 분당시와 용인시의 연담화를 막아주는 마지막 보루이며 주변 시민들이 아끼
고 이용하는 숲인 대지산을 등산로만 남겨두고 송두리채 파헤쳐서 아파트를 짓
는 것으로 되어 있어 거의 이성을 상실한 개발지상주의를 보는 느낌이다. 이 아
파트들은 산림을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고 야산 위로 불쑥 솟아오르거나 논 한가
운데 우뚝 서서 주변의 경관을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산림보다 더 쉽게 잠
식되는 것이 농지이다. 농지는 개발이 용이하고 녹지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30   국토관리의 실태와 과제∙제 1 편
이 덜하다는 점 때문에 엄청난 규모로 전용되고 있다. 더구나 난개발은 농로 상
실 및 농수로 오염 등 아파트 주변의 우량농지 조차도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
고 있다. 아래 표와 그림을 보면 1994년 이후 농지 및 임야가 급속하게 잠식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4> 용인시 전체 녹지면적 연차 비교
(단위 : ha)
연도별 녹지면적(농지+임야) 농지 면적 임야 면적
전체면젹 훼손면적 전체면적 훼손면적 전체면적 훼손면적
1990 33,928 484
1991 33,444 178
1992 50,014 153 16,748 117 33,266 36
1993 49,861 195 16,631 139 33,230 56
1994 49,666 375 16,492 203 33,174 172
1995 49,291 555 16,289 372 33,002 183
1996 48,736 314 15,917 203 32,819 111
1997 48,422 615 15,714 219 32,708 396
1998 47,807 350 15,495 218 32,312 132
1999 47,457 506 15,277 234 32,180 272
2000.4 현재 46,951 219 15,043 104 31,908 115
자료 : 경기도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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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용인시녹지면적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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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해 등 재해에 매우 취약한 점이다. 지난 7월 22일 새벽 한차례의 집중
호우로 엄청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용인서북부지역 수지읍과 구성면 일대 마을 
농경지와 주택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농경지는 흙과 모래로 뒤덮여 논인
지 밭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 빗물이 흘러 내려가야 할 하수도가 
토사로 막혀 역류하면서 곳곳이 침수되었다. 특히 용인시 평균강우량이 310㎜였
고 최대 485㎜인데 비해 수지읍의 경우 123㎜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읍
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난개발 영향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수지읍 상현3리 피해주민의 경우를 보면 지금까지 아무리 비가와도 침수된 적이 
없던 고지대인데 이번 비로 3천 평의 농경지와 공장, 창고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
었다. 그 이유는 인근 현대성우아파트와 동일주택이 양쪽 산을 깍고 계곡을 메워
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물길을 제대로 내지 않고 오히려 옹벽으로 막아놓는 바람
에 물이 빠지지 못한 탓이다. 구성면에서는 마을 뒷산의 전원주택 공사장에서 토
사가 밀려 내려와 마을 앞 논과 주택을 온통 뒤덮은 사고가 있었다. 용인서북부 
지역 비피해의 유형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다.
이러한 피해들은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로 인해 녹지가 불투성시가지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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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빗물의 유출계수를 높이게 되었으며, 아파트의 규모 및 밀도가 지역내 소
하천의 용량을 초과하였고 단위가 영세한 단지개발의 경우 우수배제체계를 제대
로 갖추지 않은 점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광역적 우수배제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중하류인 분당과 수도권까지 침수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창수, 2000).
4.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
1) 난개발의 직접적 원인인 준농림지역 제도
국토를 온통 망치고 있는 난개발을 불러 일으킨 주범이 준농림지역 제도라는 
점은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된 바 있다. 준농림지역은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10개 용도지역이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
역이라는 5개 용도지역으로 통합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와 준보전임지인 산지로 구성된 준농림지역은 우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한 국토관리제도 속에서 계획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비도시지역이라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난개발의 온상이 될 조건에 있었다. 여기에 더해 법 개정 이
전의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에 비해 특정대기‧수질 유해물질배출시설과 3만
㎡ 이상의 토지형상변경행위, 그리고 부지면적 3만㎡ 이상의 시설, 건축물, 공작
물을 제외하고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아파트 등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금지행위
열거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발의 열풍이 몰아닥친 것이다. 이러한 건축
자유지역이 전국토의 27%나 되었으니 우리 산하가 무사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
한 준농림지역 제도의 문제점을 막아보기 위해 수차에 걸친 대책들이 수립되었
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이래 지방자치단체, 개발업자, 지주가 연합한 개발지상
주의 그룹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고 온갖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데 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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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준농림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 변경이 매우 용이하므로 설사 준
농림지역 내의 개발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더라도 무의미하게 되고 만다. 대
부분의 아파트 건설사업은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진행되
었다. 또한 주택건설관계법령상 공공시설설치기준이 주택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주택업자들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
위사업지구 규모를 줄여서 허가를 받는 편법을 취하고 있으나 이를 제어할 수단
이 없어서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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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5> 준농림지역 관련 제도의 변천
 시행일 관 련 조 치 주 요 내 용 비    고
93. 8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준농림지역 도입, 대
통령령 제 14034호
(93. 12)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아닌 공장‧3만㎡  
  이하의 개발사업 허용∙금지행위
  열거방식
개발가능지확대
94. 6
준농림지역 운용관리
지침 수립‧시달
∙50호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조성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지구변경
∙공동주택 용적율 150%, 층고 
  15층 이하로 제한
음식점‧숙박업소‧고층
아파트 난립 방지 취지
94. 7
준농림지역 운용
관리지침보완‧시달
∙공동주택 용적율 250%, 층고 20층
  이하로 상향 조정
당해지역 반발로
제한 완화
95. 10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행위제한 강화
∙식품접객업‧숙박업시설 설치를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제한
지자체에제한권 일임
95. 11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에 따른 
조례제정관련지침 및 
조례표준안 
시달(경기도)
∙건축물규모를 용적율 150%, 층고 15층  
  이하로 제한
∙예외적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용적율 
  및 층고율 제한 범위 조정
조례제정 부진
97. 9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규제 강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금지
∙용적율 100% 초과시설 설치 금지
∙식품접객업‧숙박업시설의 설치를 금
  지하고,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에 식품
접객업‧숙박업시설설
치 허용권을 부여
99. 3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 상하수준농림지에서 도‧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용적율  
   인센티브 (100→110%)부여
기반시설 장려
99. 3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국토이용계
획 변경업무처리
요령 통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시 3만m2이상을 구획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 등은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억제
소규모 아파트
난립 억제
2000. 2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아파트건설위한 준도시지역 변경기준  
  3만m2 →10만m2 이상으로 강화
∙음식점‧숙박업소 설치제한 지역 건설
  교통부령으로 지정, 건교부령 범위내  
  에서 지방조례로 허용
소규모 고층아파트 및 
개별오염 공장 입지 
제한 및 숙박업 허용 
지역 지정
자료 : 국토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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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6> 경기도의 연도별 국토이용변경 추이
연    도
건          수
건 %
1990 14 2.6
1991 34 6.3
1992 26 4.8
1993 37 6.9
1994 33 6.1
1995 62 11.5
1996 88 16.4
1997 13 21.0
1998 123 22.9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1999.
2)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토지에 대한 공적이고 계획적인 이용을 가로막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부추기
는 또 하나의 근본원인이 바로 개발이익의 사유화이다. 개발이익이란 용도지역 
변경이나 대형개발을 통해서 토지소유자의 직접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올라간 땅
값 상승분을 의미하므로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환수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1987년에 발생한 개발이익 272조 원은 같
은 해 국민가처분 소득의 3배, 피용자 보수의 6.8배, 중앙정부 총세출의 16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 토지관련 조세 등을 통해서 환수한 개발이익은 총발생
액의 2%에 불과했다. 이 엄청난 개발이익의 98%가 땅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현실
이다(최병선, 1999). 이 때문에 너도나도 땅투기를 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건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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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면 할수록, 싼 값에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여 용도변경을 하고 대규모로 훼손하는 개발을 
할수록 더욱 많은 이익이 보장되고 그 이익의 대부분이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에 돌아간다. 이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개발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난개
발이 자행된다. 
5.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
1) 근본적인 토지이용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간 건교부는 수차에 걸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토의 난개발을 저지하려 안간힘을 썼다. 우리 국토가 이미 처참하게 망가졌지
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노력 덕분일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 국토이용제
도의 근본적 혁신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국토의 27%가 계획과 상관없이 자유
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
편하고 개발사업 수행시 기반시설 설치를 철저하게 의무화하며 계획에 부합하는 
개발인지를 사전에 심의해서 허가하는 개발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선계획 후개
발체제를 국토이용체계의 근본원칙으로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인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토지에 의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
록 토지세제를 개편하고 개발부담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기반시설연동
제의 시행을 통해서 무임승차를 단절하는 한편, 개발이익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
는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은 나름대로 혁신적
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 기존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
토이용관리체계를 국토종합계획-시‧도종합계획-도시농촌기본계획으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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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전국토에 도시계획수준의 계획을 수립하기로 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 관
리기반을 구축한다고 한다. 문제의 준농림지역을 보다 엄격하게 보전되는 보전
관리, 생산관리 지역과 계획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구분하고 
기반시설 연동제와 개발허가제를 도입하여 선계획 - 후개발이라는 국토이용체계
를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국토이용제도 개혁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꼭 필요한 도시적 용지 수요에 비해 여전히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
는 개발가능지가 과도하게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도
시농촌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개발허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자질
이 떨어질 경우 준농림지의 재판이 될 위험성이 남아있다. 따라서 차제에 관리지
역내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지역이나 농지를 농림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
다. 아울러 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중심의 엘리트주의적 접
근을 지양하고 시민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민참여
형 계획 수립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개발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풀제를 도입하고 심의회의를 공개하여 시민
들이 심의 내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반시설연
동제와 개발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소규모개발에 
의해 난개발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개발이라 하더라도 행위허
가를 철저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2)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난개발을 막는다
난개발의 피해는 가장 직접적으로 주변의 시민들에게 작용한다. 용인시 주민
들은 교통난에 시달리고 교육시설 부재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자연속의 아파
트를 그리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한 돈으로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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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녹지가 처참하게 잘려 나가고 쉴새 없는 포크레인 굉음만이 울리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 그 산 좋고 물 맑던 용인이 이제는 뿌연 먼지와 색깔이 
변해가는 하천에 둘러싸인 아파트 숲으로 변하고 만 상황에서 막강한 공공개발 
앞에 선산을 지킬 수도 없고 조상 대대로 이어온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원거주민
들은 방황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인식하는 순간 저항은 필연적
으로 시작되기 마련이다.
한편으로는 공영개발을 내세운 택지개발지구 지정 사업의 불평등성에 항의하
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투쟁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치유하기 힘들게 훼
손되어 가는 용인을 지키기 위한 자연보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 운동들이 힘을 모아 용인의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운동을 전개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저항하던 용인서부지역공
투위와 지역시민단체인 용인YMCA, 그리고 중앙환경단체인 환경정의시민연대
가 공동으로 구성한 용인보존공대위이다.
용인보존공대위는 난개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적인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창립선언을 하고 용인시 녹지보존을 위한 대지산 살리기 운동, 택지개발 타당성
에 대한 주민‧환경단체‧관계기관 공청회, 용인 서북부지역 택지개발지구 철회를 
위한 시민대회, 택지개발지정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 등을 운동계획으로 제시했
다(용인보존공대위 출범 기자회견문. 2000. 6. 2). 용인보존공대위를 중심으로 진
행한 난개발 저지운동을 몇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시민의 자발적 녹지보전운동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의 소용
돌이 속에서 용인과 분당의 연담화를 막아주고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휴식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해 주는 대지산 살리기 운동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
는 용인 난개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무차별적인 녹지훼손을 규정하고 
이에 저항하는 상징적 대상으로 토지공사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지산을 설정했다. 그후 건국대 산림자원학과 김재현 교수팀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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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식생조사를 하고(용인택지개발지구내 산림조사결과. 2000. 5. 5) 특히 대지산
을 이용하는 용인과 인근 분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의식조사를 진행
했다(대지산 이용객 실태조사 및 택지개발에 대한 이용객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2000. 6. 12). 이를 바탕으로 용인보존공대위는 분당시 구미동 부녀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대지산 살리기 운동 기자
회견문. 2000. 7. 4). 대지산 살리기 운동은 대지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을 상대로 
한 홍보와 서명작업, 인근 아파트 단지 부녀회를 통한 설명회 등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경주김씨 종중을 중심으로 한 대지산의 토지소유자들이 지닌 녹지
보전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그린벨트 지정 청원이다. 이 제안은 주민대책위에
서 먼저 제기된 이후 수 차에 걸친 토론과 최종적으로 경주김씨 종중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7월 18일 경주김씨 종중 2개 종회와 개인 소유자 2인 
등 지주들과 용인보존공대위는 건교부 기자실에서 대지산 일대 30여만 평에 대
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건교부에 공문을 접수했다(대지산 
그린벨트 지정청원 기자회견문. 2000. 7. 18).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매우 뜨거
웠다. 난개발의 대명사로 오명을 뒤짚어 쓴 용인은 주민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녹
지보전운동으로 되살아 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수지 1‧2지구 아파트 입주자들이 인근 신봉지구 개발로 인해 아파트 
주변의 광교산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육탄 저지를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하는 사례가 있다. 앞으로도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환경권을 지키
기 위해 녹지보전운동을 벌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둘째, 난개발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주민 소송운동이다. 대표적인 것이 
구성면 LG아파트, 수지읍 삼호벽산아파트, 죽전지구 산내들 현 <그림 1-2-2> 죽
전지구 대지산 그린벨트 청원지역그린벨트 주민들이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와 
함께 용인시를 상대로 난개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난개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2000. 5). 무계획적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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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허용한 행정기관에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허가권자의 책
임을 물은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 죽전지구 주민들이 택지개발지구지정 취소 소
송을 
<그림 1-2-2> 죽전지구 대지산 그린벨트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에 있었던 수해 피해를 난개발로 인한 인재로 규
정하고 용인보존공대위와 피해 주민들이 용인시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연보전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시도이다. 대지산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대지산 땅 한평 
사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국토보전을 위해 시민
들이 전개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영국에서 1895년에 100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이 운동은 현재 25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영국 최대의 시민운동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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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말레이시아 등 25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1월 25일에 사단법인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이 정식으로 창립하였다.
내셔널 트러스트는 약 27만 헥타르의 토지를 보유한 영국 최대의 사적 토지소
유자이다. 영국 토지의 1.5%를 내셔널 트러스트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
인 소유뿐만 아니라 법적 규정력을 지닌 서약을 통해 보전을 약속한 토지도 상당
하다. 또한 1965년 넵튠 캠페인을 통해 본격화된 해안선 매입운동의 결과로 약 
600마일(965㎞)에 달하는 해안선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 전체 해안선의 
18%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 밖에도 역사적인 건물 165채, 성 19채, 정원 
160곳, 교회 및 성당 49곳, 선사 및 로마시대 유적 9곳, 경관공원 73곳, 건물 2,792
동을 내셔널 트러스트가 보유하고 있다. 영국 어디를 가든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
유하고 관리하는 숲, 정원, 강, 고택, 유적, 선물가게, 민박시설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내셔널 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보전가치가 있지만 사적 소유 하에 있는 
토지, 경관, 시설들을 ‘국민 트러스트’란 형식으로 전환시켜 ‘시민주도적’으로 이
를 영구히 보전‧관리하는 방식에 있다. 한번 신탁된 자연자산 및 문화유산은 개
발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게 된다. 1907년 의회입법으로 내셔널 트러
스트법(National Trust Act)이 제정되면서 토지가 내셔널 트러스트에 신탁되면 그 
토지는 의회의 특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내셔널 트러스트의 의사에 반하여 매
도되거나 담보 설정 또는 강제 수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영국의 사례를 볼 때 국토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의지가 막연한 바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토의 훼손을 근본에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매우 매력적이다. 난개발로 신음하는 우리 산하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하나의 대안 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대지산 땅 한평 사기 운동”은 
이런 점에서 용인의 녹지 보전이라는 당장의 효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토
보전운동에도 새로운 계기를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잠식되어 가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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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지지킴이 운동, 건설업자, 지주와 함께 난개발의 일각을 구성하고 있는 지
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시민운동, 그리고 근본적인 국토이
용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네트웤 운동 등이 다양
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도개혁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보전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용인은 새롭게 태어
나야 한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의 택지개발을 중단하고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미 용인시와 건교부는 용인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
다. 이것이 기존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용인의 
장기 발전 방향을 담아내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
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림 1-2-3> 대지산 살리기 캠페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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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국토는 단순히 인간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원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이
고 삶 그 자체이다. 더 나아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공존하는 생명의 
영역이다. 준농림지, 백두대간, 갯벌, 그리고 상수원 주변 지역 등 온 국토가 개발
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간 성역으로 여기던 그린벨트나 접경지역 
조차도 무너져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국토는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토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이제는 죽어가는 국토
를 살리는 엄중한 과제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땅 한 평 없이 그저 
주변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보는 
무기력한 피해자의 위치를 벗어나야 한다.
다행스럽게 토지이용제도 개혁의 방향을 잡은 건교부가 토지소유자, 기업, 정
치권의 압력에 밀려 제도 개혁을 포기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토지제도 개혁을 가로막는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무분별한 개발허가를 자행하는 
근시안적인 자치단체장들을 질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 마음속
에 자리잡고 토지에 대한 소유욕과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감을 과감히 떨쳐 버려
야 한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땅 내 마음대로”라는 관념을 벗어 던지는 국민적 합
의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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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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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H A P T E R
개발제한구역 조정 이후의 국토관리방안
권용우 교수 (성신여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1. 문제제기
그린벨트(greenbelt)란 도시팽창을 억제하고 도시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
하기 위해 설치된 공지와 저밀도의 토지이용지대를 의미한다. 대체로 그린벨트
는 도시주변지역을 띠모양으로 둘러싸는 형태를 이룬다. 그린벨트는 지정된 지
역의 형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된 목
적을 지닌다. 
첫째로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여 도시과대화를 방지한다. 둘째로 녹지대
의 형성, 자연풍치의 환경조성 및 보호, 상수도 수원 보호,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확보, 비옥한 농경지의 영구보전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셋째로 
대도시 공해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넷째로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과 중심도시와 연계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섯째로 안보상의 저해요인을 제거
한다.1)
1) 본고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용어 대신 친환경적 의미가 있는 ‘그린벨트’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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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목적을 지니고 있는 그린벨트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Restricted Development Zone, RDZ)'이라는 이름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1971
년에 도입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토지규제방법을 동원하여 설정
된 그린벨트 구역을 완강하게 고수하였다. 이러한 그린벨트 보전 관념은 국민들
에게 신선한 이미지로 심어져 그 엄혹했던 통치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야 
말로 박정희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의해 재
산권 행사를 박탈당했던 구역주민들의 견해는 상반되었다.
1997년 대통령 선거를 맞아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처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
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그린벨트의 조정론, 보전론, 해제론 내지는 그 변용의 여
러 논리를 펼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였다. ‘평가후 해제’를 주장한 김대중 후보
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린벨트는 본격적인 논쟁의 회오리 속에 파뭍혔다. 수
많은 논쟁과 퍼포먼스를 거쳐 1999년 7월에 그린벨트는 해제 조정되는 상황으로 
정리되었다(부록 그린벨트연혁 참조).
김대중 대통령은 “환경평가를 통해 풀 지역은 풀고 묶을 지역은 묶겠다”고 국
민들에게 약속했다. 여기에서 쟁점화 된 내용은 “환경평가”이다. 많은 논쟁 끝에 
이 문제는 서울을 위시한 7개 광역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과 환경평가를 통해 부
분 해제 조정하고, 전주를 위시한 7개 중소도시권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전면해
제 조정하도록 조치되었다. 1971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그린벨트는 완전히 새로
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을 위시한 외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검토하여 개괄적
인 인식을 마련한 후,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현주소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서 
그린벨트 관련주체들의 논리를 다각적으로 진단하면서,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린벨트의 조정과 국토관리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
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그린벨트 관리에 관해 몇 가지 제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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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그린벨트제도
1) 영국의 그린벨트
그린벨트라는 용어는 1898년 영국의 도시개혁운동가인 하워드(Howard)가 제
시했던 전원도시의 개념에서 유래한다. 영국은 산업화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
전을 이룩했지만 각종 도시문제로 고통을 겪었다. 하워드는 1898년 자비로 출판
한 유명한 저서 『내일의 전원도시 (Garden Cities of Tomorrow)』에서 도시생활
의 편리함과 전원생활의 신선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구상
하였다. 전원도시의 중심도시는 5만8천명 규모이고, 3만2천명의 위성도시를 주
위에 6개 배치하여 전체인구는 약 25만명이 되는 것으로 구상되었다. 그는 1903
년 런던에서 북쪽으로 52km 떨어진 시골에 레치워스(Letchworth)라는 첫 번째 전
원도시와 1919년에 런던에서 30km 떨어진 곳에 두 번째 전원도시인 웰윈
(Welwyn) 건설을 착수하였다.
영국에서는 1935년 런던도시계획위원회에서 런던 주위에 그린벨트를 설치하
자고 제안했으며, 1938년에는 그린벨트법(Greenbelt Act)이 제정되었다. 1944년에 
아버크롬비(Abercrombie) 교수가 성안한 대런던계획에서는 런던 주변지역에 폭 
10~16㎞의 그린벨트를 설정하고 개발이익의 환수를 법제화하였다. 1947년에 도
시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을 제정하여 지방정부에서 지역개
발을 시행할 때 그린벨트를 포함한 개발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법
제화가 가능했던 것은 2차대전 직후 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막강해졌기 때문에 
개발권을 국유화해서 개발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강력한 계획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55년에 계획정책지침 2호(Planning Policy Guidence II)를 제정
하여 그린벨트 제도를 확립한 후, 런던 이외의 지방정부별로 그린벨트 설치를 확
대하면서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다.
영국은 14개 권역에 15,557㎢의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 전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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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2%가 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 지정 후 해제와 신규지정 등으로 변화가 있었
다. 1970년대 이후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 그린벨트 면적이 2배로 증가했다. 예
를 들어 1974년의 런던 대도시권의 그린벨트는 3,031㎢이었으나, 1993년에 와서
는 8,456㎢로 늘어 2.8배가 증가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그린
벨트 주민들은 대부분이 중산층인데 이들은 자연상태의 개방성(openness)을 선호
하여 그린벨트의 보전을 강력히 지지한다. 둘째로 그린벨트내 대토지소유자는 
농부, 왕실, 주택사업자 등이나 이들의 수효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이에 지방의
회에서는 그린벨트내 유권자의 다수를 점유하는 중산층의 요구를 들어주어 그린
벨트의 보전을 지지하고 있다. 셋째로 일반시민이나 그린벨트를 보호하려는 시
민환경단체들도 그린벨트를 보전하려 하기 때문에 영국의 그린벨트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환경교통성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절대적 보전보다는 장기적으로 주택문제 
등 다른 지역정책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 조정을 시도하는 등 융통성있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기타 국가의 그린벨트
독일은 1891년 아디케스법을 제정하여 토지이용규제와 개발이익의 국가환수
를 처음으로 제도화하였다. 독일은 선진국 중 가장 강력하게 개발규제를 시행하
는 나라로 전 국토를 ‘개발허용지역’과 ‘개발억제지역’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
다. 개발허용지역은 시가지구역이나 지구상세계획이 설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독
일의 전 국토는 사실상 개발을 제한하는 그린벨트에 해당된다(임강원, 1998). 프
랑스의 토지이용제도는 토지의 용도를 건축이 가능한 지역과 건축이 제한된 지
역으로 구분하여 농지와 임야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과 도시개발
이 계획된 범위내에서 수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권용우, 1998).
미국은 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를 두고 있다. 개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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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는 임의지역에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인구증가가 이루어질 경우 해
당 지역의 개발권과 이용권을 분리시켜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개발
권양도제에 따르면 토지 이용권은 토지소유주에게 남겨두되 개발권은 공공기관
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발권을 공공기관에게 이양하는 것은 공공선
을 위해 환경과 경제면에서 불건전한 토지이용과 개발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공익 우선의 규제조치로 손해를 보게 되는 토지소유주에게는 적절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 제도에 따르면 공공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녹지보전지구 
내에서는 농경과 제한된 위락용도 이외의 그 어떠한 개발도 규제된다(Zacharias, 
1993; 이정전 외, 1998).
일본은 1956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그린벨트 적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비하여 관리상의 허점이 많이 노출
되었다. 이에 1965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때 그린벨트에 관한 
규제조항이 많이 완화되었다. 1968년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그린벨트 성격을 
지닌 ‘시가지화조정구역’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시가지화조정구역’의 개발허용 
범위가 너무 넓어 일본에서의 그린벨트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연방공화국 등은 명칭은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네델란드, 러시아 등에
도 그린벨트와 유사한 녹지대가 설치되어 있다.
3. 우리나라 그린벨트제도의 현주소
1) 우리나라 그린벨트제도의 도입과 설정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하여 1977년 4월 18일 
여천지역에 이르기까지 8차에 걸쳐 대도시, 도청소재지, 공업도시와 자연환경 보
전이 필요한 도시 등 14개 도시권역에 설정되었다. 그린벨트의 총 면적은 5,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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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전 국토의 5.4%에 해당되며 행정구역으로는 1특별시, 5광역시, 36시, 21
군에 걸쳐 지정되었다 (<표 1-3-1>참조).
그린벨트 내에는 다른 제도에 의해 중복 지정된 구역이 있다. 중복 지정된 구역
은 그린벨트 전체의 24.0%인 1,283㎢이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8% 수준이고, 농업진흥지역이 3.7%이며, 공원이 2.0%이다.
그린벨트가 지정되는 지역의 형편에 따라 지정 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음의 7가지로 그린벨트를 지정하였다. ①원칙적으로 표고 100m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수원과 안양 지역의 일부 고속도로변은 표고 200m 이상
으로 지정한 곳도 있음). ②표고 100m 이하의 지역 중 대상(帶狀) 형성과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일부 면적을 편입시켰다. ③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이미 
계획 고시된 공원, 유원지, 녹지지역은 포함 활용한다. ④군사시설의 보호 등 안
보문제와 관련된 지역은 포함시킨다. ⑤기존 집단취락은 가능한 한 제외한다. ⑥
인접도시와의 연대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포함시킨다. ⑦현재의 개발상태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하여 일부지역은 제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1999년 7월 22일에 이르러 조정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분 아래, 그린벨트는 부분해제되는 대도시권
과 전면해제되는 중소도시권으로 해제 조정되었다. 부분해제된 7개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산-창원-진해권, 울산권 등이다. 전면
해제된 7개 중소도시권은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통영권, 진주권, 제주
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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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지정 실태
                                                         (단위: ㎢, %)
구
분
 권 역 지정일자 행  정  구  역
도시계획
구역면적 
그린벨트
면적 비율
총  계  1특별시, 5광역시,(45구), 36시, 21군 9,521.1 5,397.1 100
 대
 도
 시
 권
수도권
‘71.7.30
‘72.8.25
‘76.12.4
서울(19), 인천(6), 남양주, 시흥, 광명, 부천, 
성남, 안양, 수원, 안산, 구리, 의왕, 과천, 고
양, 하남, 군포, 의정부, 용인시. 양주, 화성, 
양평, 광주, 김포군
2,892.6 1,566.8  29
부산권 ‘71.12.29 부산(5), 김해, 양산시 (울산시). 
기장군
1,141.4  597.1  11
대구권 ‘72.8.25 대구(5), 경산시. 달성, 칠곡, 고령군   957.6  536.5  10
광주권 ‘73.1.17 광주(5), 나주시. 담양, 화순, 장성군   885.3  554.7 10.3
대전권 ‘73.6.27 대전(5), 공주, 논산시. 금산, 연기, 
옥천 (청원군)
  767.7  441.1  8.2
소  계 6,644.6 3,696.2 68.5
중
대
도
시
제주권 ‘73.3.5 제주시, 북제주군   215.7   82.6  1.5
춘천권 ‘73.6.27 춘천시. 홍천군   364.4  294.4  5.4
청주권 ‘73.6.27 청주시. 청원군   305.9  180.1  3.3
전주권 ‘73.6.27 전주, 김제시. 완주군   394.9  225.4  4.2
마산․
진해권 ‘73.6.27 마산, 진해, 창원시. 함안군   435.6  314.2  5.8
울산권 ‘73.6.27 울산시   493.7  283.6  5.2
진주권 ‘73.6.27 진주, 사천시   346.3  203.0  3.8
충무권 ‘73.6.27 통영시    48.6   30.0  0.6
여천권 ‘77.4.18 여천, 여수시. 여천군   271.3   87.6  1.6
소   계 2,876.4 1700.9 31.4
주  : 그린벨트 면적은 전국토의 5.4%, 도시지역의 36%, 녹지지역의 48%, 그린벨트가 있는 
도시지역의 59% 및 녹지지역의 74%를 점유함.
자료 : 건설교통부. 1998. 10. 「개발제한구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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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벨트의 실태
그린벨트 조정 이전의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주요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린벨트 구역 내에는 245천가구 742천명이 거주한다. 이는 전국 가구수의 1.9%, 
전국 인구의 1.6%에 해당한다. 특히 대도시권에 205천가구 611천명(82.3%)이, 수
도권에 124천가구 355천명(47.8%)이, 중소도시권에 40만가구 131천명(17.7%)이 
거주한다 <표 1-3-2>.
<표 1-3-2>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인구수, 가구수, 가구당인구수(1998)
구   분 단 위 전 국 구역전체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수도권)
인구수
(구성비)
가구당인구수
 천명
  %
  명
46,430
  ---
  3.6
  742
 (100)
  3.0
  611
 (82.3)
  3.0
   131
  (17.7)
   3.3
  355
 (47.8)
  2.9
가구수
(구성비)
천가구
  %
12,958
  ---
  245
 (100)
  205
 (83.7)
    40
  (16.3)
  124
 (50.6)
주: 1.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등임.
    2. 중소도시권은 춘천, 청주, 전주, 여천, 마산‧창원‧진해, 충무, 제주 등임.
자료 : 건설교통부. 1998. 10. 「개발제한구역현황」. 
1971년 그린벨트 구역 지정 이전부터 살았던 원거주민은 45천세대 153천명
(20.6%)이며, 지정 이후 전입자 곧 외지인은 200천세대 589천명(79.4%)이다. 수도
권 그린벨트 내 원거주민은 8.2%인데 비해 외지인은 91.8%의 비율을 점유한다. 
대도시권 그린벨트 내의 원거주민은 17.8%인데 외지인의 비율은 82.2%나 된다(<
표 1-3-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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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3>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원거주민과 전입자의 분포(1998)
구  분 단 위 전 체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수도권
전 체 천명   742    611     131    355
원거주민
(구성비)
천명
  %
  153
 (20.6)
   109
  (17.8)
     44
   (33.6)
    29
   (8.2)
전입자
(구성비)
천명
  %
  589
 (79.4)
   502
  (82.2)
     87
   (66.4)
   326
  (91.8)
자료 : <표 1-3-2>와 같음
우리나라 그린벨트 총면적 중 대도시권이 73.7%를 차지하며, 중소도시권은 
26.3%를 점유하고, 수도권은 1,566.8㎢로 29.0%를 이룬다(<표 1-3-4>참조). 그린
벨트의 용도별 토지이용을 보면, 임야가 61.6%, 답이 16.0%, 밭이 8.2%의 순으로
대부분이 임야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표 1-3-4>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면적(1998)
구  분 단위 전 국 구역전체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수도권*
  면 적
(조사결과)
  ㎢ 99,299.8  5,397.1
(5,231.0)
 3,979.8
(3,876.0)
  1,417.3
 (1,354.9)
 1,566.8
 (1,449.3)
 전국대비
 구역대비
  %  (100)   (5.4)
  (100)
  (4.0)
 (73.7)
   (1.4)
  (26.3)
   (1.6)
  (29.0)
주 : 면적 중 ( )는 조사결과 집계치이며, 결정면적과 차이 166.1㎢는 지적오차 및 지적도가 없는 
해면 등 일부공유수면, 기타 토지대장에 없는 일부 토지 등으로 판단됨.
자료 : <표 1-3-2>와 같음
그린벨트 지정 이후 전입자는 외지인으로 호칭한다.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는 
677천 필지 2,330㎢로 전체 면적의  44.5%이다. 구역 지정 이후 외지인 토지 지목
은, 임야 69.6%, 전 8.3%, 답 16.6%, 대지 1.2%로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토지소유형태별로 보면 사유지가 1,473천 필지 4,059㎢(77.6%)이며, 국공유지
가 430천 필지 1,172㎢(22.4%)이다. 특히 개인소유 사유지는 65.3%이다. 그린벨트 
내 사유지 중 과세대상필지를 대상으로 1997년 공시지가를 분석해 보면, 전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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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벨트 지가는 46.7조원(11,309원/㎡)이다. 지목별로 보면 임야 9.8조원, 농경지 
22.8조원, 대지 9.9조원, 잡종지 기타 4.2조원이다. 평균지가는 11,309원/㎡로 전국 
평균지가 14,688원/㎡에 비해 다소 낮다. 수도권의 경우도 그린벨트 지가는 주변
지역의 지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3) 그린벨트의 관리
우리나라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규제 내용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과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등에서 규제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 1월 28일에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그린벨트 관리는 새로운 국
면을 맞고 있다. 동일시점에 공포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은 광역
도시계획과 환경평가를 통해 조정되도록 조치되어 있다. 2000년 9월 현재 광역도
시계획과 환경평가의 수립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까지의 
그린벨트 관리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행위제한 대상으로는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
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금지하나, 구
역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은 
허용하고 있다. 행위제한 방법으로는 허용행위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허용행위
의 종류, 규모 등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열거되지 않은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행위 허용 절차로는 시장‧군수가 허가하거나 시장‧군수
에게 신고하고, 공공시설 등 대규모시설 및 주민생활과 무관한 시설은 건교부장
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 및 부산권의 대규모 시설은 국
무회의 심의 후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등 도시계획법적 허용절차와는 다른 시스
템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체제로 인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제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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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설치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그린벨트 관리정책이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불편 해소보다는 보
전 위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허용되는 행위라도 가급적 억제하도록 입지규
제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받아내기가 어려웠다. 또한 주민이 설
치하는 시설도 사전에 건교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허가
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린벨트는 본래 취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에 너무 졸속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한 후 편파적인 관리행정 등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뒤따랐다. 
당초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갑자기 획일적으로 그린벨트선을 획정했기 때문에 자
연부락 등 주거밀집지역이 포함되기도 하였고, 마을이나 건축물 중앙으로 경계
선이 통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한 거주민들의 반
발과 불만이 누적적으로 표출되어 왔다.
특히 그린벨트내 행위 허가를 법으로 정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은 처음 제정
된 1977년 8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무려 48차례나 개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
적 부정적 측면을 노정하였다. 정부는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선거철마다 정부‧여당의 선심용으로 조금씩 그린벨트 규제를 완
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인한 혜택은 그린벨트 주민에게 크
게 돌아가지는 못하였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그린벨트구역 내 주민은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제한받아 
왔지만, 정부와 일부 고소득층은 그린벨트를 훼손해 왔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 
1996년 5월까지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적발은 총 67,379건이나 된다.
한편 1993-95년의 기간 중 그린벨트 형질변경은 30,962건이나 된다. 건축에 의
한 형질변경이 24,545건으로 6,467ha인데 이 가운데 공공시설 면적비율이 38.4%
를 점유한다. 그동안 훼손된 그린벨트의 95%가 정부가 주도한 공공부문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도로‧상수도‧하수도‧군사시설 등이 주종이어서 모두 국민의 이익
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잠식한 정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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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원 연수원, 서울 남부철
도화물기지, 서울 강남시립아동병원, 과천 승마경기장, 고양시 종마보급사육시
설, 한국전력연수원, 태릉사격장, 고양시 농협전문대, 경기도 시화공단, 과천시 
남서울대공원, 미사리 조정경기장, 고양시 경부고속철도 기지창, 남서울 시발역 
등이 그린벨트에 들어서 있다. 이처럼 정부시설물들이 그린벨트를 점유하는 까
닭에 그린벨트는 1980년 이후 1993년 말까지 14년간 서울 여의도 면적(87만6백
평)의 26배에 달하는 22,864천 평이 정부에 의해 훼손되었다.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일부 계층에 의하여 진행된 편법적인 그린벨트 잠식은 
그린벨트 훼손의 또다른 주요 요인이다. 1996년의 경우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의 
집계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의 54.6%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중에서 5천 평 이상 토지소유자는 모두 3,597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땅은 
수도권 그린벨트 전체 면적 3억9천4백만 평의 18.3%인 7천2백만 평에 이르고 있
다.
4) 그린벨트 관련주체의 논리
그린벨트에 관련된 주체는 구역내 토지 내지 가옥 소유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의원, 지방의회,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언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각
자의 입장에 따라 그린벨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조정론, 보전론, 해제론의 세 가지 논리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관점에 
대하여 그린벨트 관련주체들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그린벨
트의 장점을 살리면서 1971년 그린벨트 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지에서 살아 왔던 
원거주민의 불이익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여기에서는 그
린벨트 조정 전후부터 2000년 9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그린벨트 관련주체의 
논리를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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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론
조정론자는 그린벨트의 전면 해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현실 여건에 맞추어서 
제한을 점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의 시안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된 의견은 건설교통부 산하의 개
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만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이라는 개선안이었다. 건설교통부는 1998년 4월에 지역주민대표 3명, 언론계 3
명, 환경단체 1명, 전문가 12명, 공무원 3명 등 23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그간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외부전문가에게 자문
을 구하였다. 1998년 8월에는 협의회 위원 4명, 건설교통부 공무원 2명, 연구기관 
3명 등 9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영국의 환경교통성, 버밍햄 시청, 허트포드쉐
어 도청, 그린벨트관련 민간단체, 런던대 등을 방문하여 영국의 그린벨트 실태조
사를 실시하였다. 협의회는 그간 전체회의를 10회 가졌고, 3개 분과위원회의를 
17회 개최하였다.
1998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3,000여명을 동원하여, 거주인구, 토지‧건축물 현
황, 토지소유 실태 등 25개 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에서는 
집단취락 등 411개 표본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1998년 8월에는 일
반시민, 구역주민, 전문가 등 2,420명을 대상으로 그린벨트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그린벨트 구역주민은 대폭 해제(52%)를, 일반
시민은 소폭 해제(53%)를 희망하였다. 해제대상으로는 집단취락, 경계선이 건축
물을 통과하는 경우, 기성 시가지 및 기타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 순으로 응답하
였다. 그리고 그린벨트 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은 매수청구권 부여(38%), 인근토지
와 지가 차이 보상(28%), 재산세 감면 영농자금 지원 등(23%)을 희망하였다. 
1998년 11월 25일 협의회가 발표한 개선시안의 주요내용은  ①지정 실효성이 적
은 도시권의 구역전체 해제 ②존치되는 도시권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의 조정 
③해제지역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난개발을 방지 ④해제로 인한 이익 환수 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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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역의 관리 ⑥존치지역에 대해 지원 ⑦부동산투기 억제 등이다.2)
이러한 협의회의 시안은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내재되어 있
다. 그러나 환경평가를 하지 않은 채 그린벨트 일부권역을 전면 해제하고, 나머
지 권역에 대해서는 도시성 평가를 하지 않은 채 구역을 조정하려는 방침은 재고
를 요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린벨트의 순기능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고, 
해제했을 때의 역기능에 대한 심도있는 고려가 부족하다. 나아가 그린벨트 조정
이 자칫 생태환경의 훼손으로까지 발전하지나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의 합의
19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린벨트에 관해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
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라는 제도 그 자체는 토지재산권에 내
재하는 사회적 기속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이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구역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3)
예컨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지목이 대지이고 나대지의 상태로 있었던 
토지로서 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건물의 신축이 금지되어 실제로 지정 당시의 지
목과 토지의 현황에 따른 용도로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토지가 종래 
농지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은 후에 주변지역의 도시과
밀화로 인하여 농지가 오염되거나 수로가 차단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를 더 이상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버린 경우”
에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과도
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 1998.11.25.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p14.
   건설교통부. 199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이렇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p29. 
3)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주문은 “도시계획법 (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되어 1972년 12월 
30일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된 것) 제 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결
정요지. 19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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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린벨트 주민의 재산권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의미있는 결정이다. 그린벨트로 
인해 혜택을 받는 非그린벨트 주민은 어떠한 형태라도 재산권행사에서 불이익당
하고 있는 그린벨트 주민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보상원칙에도 
부합된다.
그린벨트는 헌법정신과 일치한다는 결정도 순리적인 결정이다.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그린벨트 설치 목적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만일 그린벨트제도가 헌법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지난 29년간 시
행되어 온 그린벨트 제도는 위헌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사례로 열거한 두 가지 경우 가운데 전자의 경우 즉 ‘그린벨트 설치당시 건축
할 수 있는 대지 또는 나대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린벨트를 설정하여 집을 짓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설정 이전의 지목에 맞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
다’는 판결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어 왔던 중요한 논쟁사안에 대해 확
실한 방향을 제시해 준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즉 ‘그린벨트 주변지역의 도시과밀화로 인하여 농지가 농
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시과밀화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내려야 하며, 농지를 망가뜨린 
주체가 공공기관이냐 아니면 민간기관이냐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
에 세심한 실사작업을 요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린벨트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정확하고 엄정한 실사를 거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 시한을 정해 놓고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정작 보상을 받
아야 할 사람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린벨트와 유사하게 공공선을 위해 규제를 받는 공적 규제지역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공적규제를 받는 지역은 그린벨트 면적의 세 배에 해당되
는 전국토의 15%나 된다. 그린벨트 구역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공적규
제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손실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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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원이 문제가 될 것이다. 형평성과 재원마련의 두 가지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이다. 구체적인 보상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그린벨트 제도 
자체의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때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보상의 방법과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국민들은 토지보상과 환
경훼손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불안감을 갖게한다.
(2) 보전론
보전론자는 현재의 도시 관련법에 적시된 몇 개의 조문으로는 그린벨트 보전
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린벨트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국토보존지역’으로 격상
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의 건의사항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998년 11월 24일 서울 흥사단
에서 창립대회를 가진 후, 정부와 정치권에게 ‘그린벨트를 생태환경적 차원에서 
보전하면서 그린벨트 구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내용을 건의해 
왔다. 특히 국민행동은 협의회의 시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
을 상세하게 검토하면서 개선안을 제시했다. 국민행동의 건의 내용은 ①일부권
역 전면해제 유보 ②부분해제를 위한 환경평가항목 보완 및 실태조사 ③명백하
게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해제 ④존치지역 토지에 대해 우선 순위에 따른 보상 
⑤해제이익 환수와 투기억제를 위한 대책의 철저한 집행 ⑥대표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 ⑦국토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
립으로 정리될 수 있다.4)
② 환경부의 입장
환경부는 1998년 12월 28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시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의견서를 통해 협의회 사안에 관해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다.
4) 국민행동이 1998년 11월에서 2000년 5월 사이에 낸 각종 문건을 종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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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제도 개선의 방향이다. 그린벨트 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제도
의 기본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구역 조정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역 조정은 당초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둘째는 도시권별 구역 전체 해제의 내용이다. 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그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과학적‧객관적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되, 도시 확산
의 우려가 없고 환경상 나쁜 영향이 예상되지 않는 도시권에 한정해야 한다. 전
체 해제 도시권 선정을 위한 작업은 도시계획전문가 뿐만 아니라 환경전문가를 
참여시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신중하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셋째는 일부 해제도시권의 구역조정의 내용이다.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역 등 해제시 환경상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현행대로 유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관련 보호
지역 지정 또는 환경대책이 마련된 후 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넷째는 해제지역의 관리와 난개발 방지의 내용이다. 도시권별로 도시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게 하는 등 녹지보전대책을 구체화해
야 한다.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시 경관훼손‧수질오염 등이 우려되므로 상세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계획적인 저밀도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린벨트로 존치되는 지역은 철저하게 보전해야 하므로 존치지역에 옥
외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것보다 생태공원, 자연 학습원 등 자연친화적이며 
교육‧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정하여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
다. 또한 지자체의 환경평가 및 구역조정 작업시 환경평가에 내실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해제론
해제론자는 그린벨트가 있어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이 진행되어 녹지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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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개발가능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린벨트 구역주민은 사단법인 전국개발제한구역주
민협회 등을 구성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면서, 지가를 현실화하고, 토지거
래 허가구역은 폐지되어야 하며, 보전지역에 대해서도 현시지가로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2000년 7월 이후 그린벨트가 해제 조정되면서 해제론은 상당히 수렴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해제하게 되면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일정수의 세입
자들이 갈곳이 없기 때문에 해제론의 적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
서는 일단 해제되었으니까 좀더 유리한 조건이 도출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온
건론이 등장되었다. 그러나 임야만 제외하고 그린벨트는 완전히 해제하여 재산
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존한다. 그리고 일단 그린벨트 제한만 풀게한 
후 다른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하자는 중간론도 있다.
4. 그린벨트의 조정과 국토관리
1) 그린벨트의 조정내용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1999년 7월 22일 이래 부분 해제되는 대도시권과 전면 
해제되는 중소도시권으로 해제 조정되었다. 부분 해제된 7개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산-창원-진해권, 울산권 등이다. 전면 해제된 
7개 중소도시권은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통영권, 진주권, 제주권 등이
다. 부분 해제 조정되는 권역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해 조정되며, 이들 
권역에 소재한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해서는 ‘우선해제지침’에 의해 조정된다. 전면 
해제되는 권역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
다.
제 3장∙개발제한구역 조정 이후의 국토관리방안   63
(1) 광역도시권의 설정
건설교통부에서는 1999년 12월 하순부터 2000년 10월의 기간동안 광역도시권
을 설정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2000년 10월 현재 설정
된 광역도시권의 범역은 다음과 같다. 
①수도권 광역도시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다. ②부산 광역도
시권은 부산, 양산, 김해시이다. ③마산-창원-진해 광역도시권은 마산, 창원, 진해, 
김해시, 함안군이다. 김해시는 부산 광역도시권과 마산-창원-진해 광역도시권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④대전 광역도시권은 대전, 공주, 논산시, 연기, 금산, 옥
천, 보은(회남면), 영동, 청원군(부용, 현도, 문의면)이다. 대전 광역도시권은 대전
광역시, 청주시, 충청남북도 등 4개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다. ⑤대구 광역도시권
은  대구, 영천, 경산시, 칠곡, 성주, 고령, 군위, 청도군이다. ⑥광주 광역도시권은  
광주, 나주시, 장성, 담양, 화순, 함평군이며, 함평군 가운데 월야면, 해보면, 나산
면 등 3개면만이 포함되어 있다. ⑦울산 광역도시권은 울산광역시에 국한해서 설
정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중이다. 대체로 울산 광역도시권, 부산 광역도
시권, 마산-창원-진해 광역도시권 등은 동남임해지역에서 ‘메갈로폴리스’적 양상
을 보이면서 ‘동남권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우선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환상형(벨트
형태)으로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설정한다. ①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도록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도시권별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규모의 목표를 설정한다. ②개발제한구역
을 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발밀도는 기존 도시용지 및 자연녹지지역의 개발
밀도보다 단계적으로 낮추어 추진한다. ③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하여 수도권은 
조정가능지역의 설정기준을 강화하여 수도권 이외의 광역도시권과 차등 설정한
다. ④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을 개념도로 제시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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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적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⑤개발제
한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한정하여 수립한다.
환경평가의 검증은 표고, 경사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농업적성도, 수질에 대
해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해제와 동시에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공시설과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관리는 ①해제지역 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
용지로 계획하고, ②해제지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토지수요를 감안하여 
일시에 무질서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단계적 개발을 계획하며, ③해제지역은 기
존시가지(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다) 보다 저밀도로 계획할 뿐만 아니라, ④해제
지역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하는 기본원칙을 지켜
야 한다.
(3)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한 관리
광역도시권의 대상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부분 해제되는 수도권, 부산권, 대전
권, 광주권, 대구권, 마산‧창원‧진해권 6개 도시권이다. 다만, 울산권은 광역도시
계획 수립지침을 적용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들 부분 해제되는 7개 대
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해 관리된다.
광역도시계획은 대도시와 그 주변도시 및 농촌지역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
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도시권의 적정한 도시성장관리를 도모
하며,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
는 계획이며 광역도시계획의 범위내에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이 계획되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원칙적으로 계획기간 중 수정
되어서는 안된다.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광역토지이용계획, 여가공간 및 녹지관리 
계획, 환경보전계획, 방재계획, 광역교통계획, 광역공급 및 이용시설계획 등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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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토지이용구상에서 개발 축에는 도시용지와 도시화 예정
용지를 계획한다.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도록 광역
도시계획에서 광역도시권별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규모의 목표를 설정한다. 수
도권 집중 억제를 위하여 수도권은 조정가능지역의 설정기준을 지방대도시권과 
차등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시가지,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밀도보다 낮추어 추진한다.
(4) 대규모 취락 등 우선 해제지침에 의한 조정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
권, 마‧창‧진권 등 7개 도시권에 적용된다. 대규모 조정대상 취락은 ①｢조정대상 
총면적｣ 안에 인구 1명 이상이 거주하거나 주택 300호 이상이 있는 집단취락, 
②호수밀도(戶數密度) 20호(1만㎡당)를 기준으로 1개 취락당 주택 300호 이상이 
있는 취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취락의 일부를 가로지르는 경계선 관
통취락을 조정한다.
(5)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한 관리
전면 해제되는 7개 중소도시권은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통영권, 진
주권, 제주권 등이며, 이들 권역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해 관리
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도시에 대하여는 저밀도의 친환경적으로 도시가 관
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토지이용‧환경보전계획에 관한 
내용을 강화한다. 토지이용계획에 『선계획 후개발』체제를 정립하여 계획이 수
립된 토지에만 토지용도를 부여한다. 지자체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
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결정한다. 환경계획과 경관계획을 별도 
계획으로 분리하여 계획수립기준을 제시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도시는 광역도시계획에 준하여 개발축‧녹지축‧교
66   국토관리의 실태와 과제∙제 1 편
통축을 계획토록 한다. 해제지역은 도시권의 공간구조구상에 따라서 토지용도를 
부여하되, 환경평가 1‧2 등급 토지는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한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조정되는 지역은 일시에 개발하지 않고 장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토록 한다.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질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보전용지로 지정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지역으로 지정한다.
2) 그린벨트의 관리원칙
그린벨트에 관해 어느 입장을 택한다 하더라도 그린벨트가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생태공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바람직하다
첫째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그린벨트는 미래에 등장할 생태도시
(ecocity)의 건설을 위하여 남겨두는 생태공간이다. 따라서 그린벨트는 ‘개발을 제
한하는 지역’이 아니라 ‘생태를 보전하는 지역’으로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그 명칭에 있어서도 ‘환경생태벨트’, ‘생태보전벨트’, ‘국토환경벨트’ 등의 의미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는 친환경성(pro-environmentalism)이다. 1992년의 리우환경회의나 1996년
의 이스탄불 도시정상회의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오늘날 도시에서는 경제적 
번영보다 일상적인 삶의 질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살맛나는 건강한 도시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문제를 
철저히 친환경주의 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셋째는 공공적 시민정신(public citizenship)이다. 그린벨트구역과 주변지역과의 
땅값 차이 등은 원거주민의 심한 불만을 축적시키는 요인이다. 원거주민의 땅을 
사서 들어온 외지인은 처음에는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임을 인식하지만 시간
이 지날수록 재산권 침해와 활용에 대한 집착에 매달리게 된다. 절대 다수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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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생태환경인 그린벨트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원거주민도 
보호하고 시민환경도 지켜야 할 사명감을 갖고 국토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그린벨트 내 주민의 복지향상을 꾀하고자 노력한다. 원거주민도 보호하
고 시민환경도 지키면서 국토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공공적 시민정신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는 형평성(equity)이다. 지난 29년간 그린벨트 원 거주민은 이렇다 할 ‘환경
보존의 대가’를 받지 못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녀의 분가시 
공간 부족 등 각종 생활환경의 불편을 감수해 왔다. 그러나 그린벨트 문제가 제
기될 때마다 그들이 겪는 생활상의 고통은 경시된 채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의사만 부각되곤 하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그린벨트 
원거주민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민적 형평의
식을 공유할 수가 있다.
3) 그린벨트의 관리방향
대체로 아직까지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대도시 집중이 계속되고 있
는 시점에서 그린벨트의 완전 해제나 전격적인 개발 허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는 것이 중론이다. 상정될 수 있는 그린벨트 관리상의 쟁점과 관리방향은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1) 녹지축과 생태환경의 보전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실천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그린벨트 조
정이 자칫 생태환경의 훼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차제에 그린벨트를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라는 소극적 방어적 패러
다임을 지양하고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생태환경벨트’라는 적극적 옹호적 패
러다임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다. 나아가 영국과 같이 모든 도시농촌계획에
서 일정한 비율의 녹지축과 그린벨트를 확보하는 것이 생태환경 보전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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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녹지자연도는 2등급이 41.7%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평균 녹지자연도는 4.33등급으로서 전국 평균 
녹지자연도 5.1보다 낮아 녹지축의 확보가 요망된다(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8.7, 광역도시계획 환경보전부문연구 토론논문).
이런 관점에서 그린벨트가 설치된 14개 도시권에 대해 권역 내부와 외부에 녹
지축을 설치하고 녹지자연도가 일정 수준이상 유지되도록 조치하면서 인공적인 
녹지확대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리정보체계와 원격탐사 등을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현황자료를 통합하고 환경보전가치를 등급화하여 녹지축 보전을 
도모해야 한다. 녹지축의 핵심보전지역은 적절한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단절된 
녹지축은 복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나아가 그린벨트로 지정하는 대책이 강구되
어야 한다. 녹지축과 도시지역의 완충지역에는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바이
오토프(biotope)의 조성을 적극 검토하며 친환경적인 보전 및 개발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꼭 개발해야 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녹지축상의 지역은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발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칙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5)
(2) 계획허가제와 투기방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린벨트를 풀었을 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있다. 그린벨트가 조사되고 있는 현지에서는 조사팀들이 방
문하고 난 전후에 부동산 가격이 달라진다는 시사가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조
정하는 국면에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이 
5) 그린벨트와 관련된 일부의 논쟁 가운데 ‘그린벨트와 산지(山地)’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논쟁의 내용은 ‘우리 나라에는 산지가 6할 이상이나 있어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
벨트가 굳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국토 공간에 관한 공간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
다. 그린벨트는 도시 특히 대도시 주변지역에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인위적인 공간
지역이다. 이에 대해 산지는 도시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천연 그대로의 자연적인 공간지역
이다. 그린벨트와 산지는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산지는 도시의 확산방지와 무관하다. 또한 그린벨트는 일차적으로 도시에서의 녹지가 필요해 
지정한 것이며, 도시주변지역의 환경을 고려해서 설정한 정책적 인위적 공간이다.
제 3장∙개발제한구역 조정 이후의 국토관리방안   69
마련되어야 한다. 그린벨트내 토지 가운데 서류상에는 원거주민으로 되어 있으
나 명의만을 빌려 실제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만일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린벨트 재조정이 진행되면 투기를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는 셈이 된다. 따라
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비를 한 연후에 그린벨트 조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린벨트와 관련된 모든 토지가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아래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된 용도에 따라 철저한 허가를 받아 개발을 진행하
는 ‘계획허가제’가 실시되야야 한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과 결정 집행되는 일련의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린벨트의 실태조사에서 최종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론화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실
태조사는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진행하여 1971년 그린벨트지정 때와 같이 문제
점을 남기지 말아야 하며, 시민환경단체 등의 제3자가 참여하여 객관성을 확보해
야 한다는 주장이 개진되어 있다.
(3) 기반시설연동제와 난개발 방지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 주변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었을 때 인구와 산업활동이 
집중하고 종국적으로 집적의 불경제가 초래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세월동안 수도권 집중규제를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후 수도권 순
전입인구가 8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에서도 염려된다(Kwon and Lee, 1997). 게
다가 서울주변지역에는 광범위한 교외화(suburbanization) 현상이 전개되어 그린
벨트 전후지역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집중화가 가져 오는 가장 큰 폐해는 난개발이다. 새로 조성된 일정한 규모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 학교시설, 의료기관, 방범경찰
시설 등 도시의 기반시설과 하부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장, 
상가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것이 난개발이다. 따라서 그린벨트 관리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연동제’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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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지역이 기반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족적 기능이 갖
추어져야 한다. 직장과 주거지가 일치되는 직주근접 패턴이 형성되면 그만큼 환
경폐해와 교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린벨트의 조정과 계획에서는 무엇보다
도 기반시설과 자족적 기능이 동시에 마련된 철저한 계획적 패러다임이 선행되
어야 한다.
해제되는 지역이 난개발되지 않고 환경적으로 쾌적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
용될 수 있도록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기획에 토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린벨트 문제의 핵심은 너무나 자유롭게 이
용되고 있는 그린벨트 밖의 토지에 있다. 우리나라 토지이용정책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대한 차이가 현격하다. 이러한 현격한 차이가 그린벨트 거주민들
의 상대적 박탈감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그린벨트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국토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침환경적인 비전을 가지고 현
재의 국토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4) 공적규제지역과의 형평성
만일 그린벨트를 조정하게 되면 그린벨트와 유사하게 공공선(公共善)을 명분
으로 공적규제를 받는 도시계획시설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
연공원법지정구역, 전통건조물보존지구, 고속국도변지정지구 등 10여 개의 공적 
규제지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다. 그린벨트와 분
리해야 하느냐 아니면 함께 처리해야 하느냐는 등 분리론과 통합론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근거로 그린벨트를 최소한으
로 조정하게 되면 공적 규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보다 수월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5) 관리감시의 주체와 관리기구
그린벨트를 조정하고 난 이후에 그린벨트를 관리 감시하는 주체를 어떻게 해
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주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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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확보와 지역성장 의지에 입각
해서 개발일변도로 그린벨트를 운영했을 때 그린벨트의 훼손은 가속화된다. 따
라서 국민적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해  선진국에서처럼 제3자인 시민환경단체가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그린벨트를 정책적으로 전담관리하는 정책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에서는 실태조사에서부터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하간 그린벨트 조정사업이 시행된 이후의 그린
벨트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정책전담기구를 구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린벨트 관리기구에서는 각종 그린벨트 정책을 제도화 
해야 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린벨트를 실측조사 체계화해야 하며, 
관리시스템의 자동화와 전산화를 도모해야 한다.
(6) 원거주민의 보상과 불합리한 지역의 해제
그린벨트 지정 이전인 1971년 이전부터 살아왔던 원거주민의 재산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거주민이 생활상의 불가피한 일로 여러 가
지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선의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관대한 조처
가 취해져야 한다. 그린벨트로 인해 환경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非그린벨트 
주민들은 그린벨트 내 원거주민의 복지향상에 대해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
이 마땅하다. 그린벨트가 조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지가상승이 일어나 어느정도 
그린벨트 땅값이 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소유한 사람이 상당수 
외지인이기 때문에 원거주민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원거
주민의 보상을 위해서는 환경세를 검토해 볼 만하다. 환경세를 통해 원거주민의 
보상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환경세를 기초로 그린벨트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여 
공원화, 생태지역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가 있다. 원주민의 보상방법으로 개발
권 양도제, 환지, 지가증권발행 등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활상의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을 위해 명백하
게 불합리한 구역은 우선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미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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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화된 집단취락, 도로관통으로 인하여 분리된 토지 등은 지정 이전의 용도
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
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자
발적인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해제 이후 존치되는 지역 토지에 대
해서는 이용용도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적정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보상의 재원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아온 非그린벨트 지
역주민을 위시한 국민들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7) 해제이익의 환수와 경기부양책
일부에서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위
험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그린벨트로 인해 가용토지면적이 줄어 들어 지
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지가가 하락한다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검증되어 있
지 않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경제재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린벨트는 그 
자체의 환경적 가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재화 이상의 삶의 질적 요소를 제공한
다(이정전 외, 1998). 그린벨트를 설치하여 도시가 비지적으로(leapfrogging) 팽창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
우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급증해 더 큰 불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
더우기 정치적 선거용으로 제시되는 그린벨트에 관한 여러 선심성 논리는 원
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환심만을 얻기 위해 제시되는 그린
벨트 해제론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이유로 해제지역에 대
한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
은 경기부양을 빌미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공공연히 인정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
를 바가 없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히려 해제로 인해 획득한 부당한 투기자금은 적정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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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환원하는 것이 요망된다. 그린벨트에 살지 않으면서 순전히 투기목적으로 땅
을 구입하가나 임대를 한 경우 해제이기 환수의 조처를 취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된다.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조치는 원거주민과 지정 이후 토지 매입
자에 대해 차등을 두어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8)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토지에는 소유권, 처분권, 개발권의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지의 세 가지 권리가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영
국과 독일을 위시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공공선을 위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
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권을 공공기관이 행사한다는 개념이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토지관련 전문가들 중심으로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에 관한 새
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6)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이 분리될 경우, 그린
벨트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고, 개발은 공공기관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재산권에 관한 논쟁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5. 제언
1971년 이래 설치된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우리들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유보된 지속 가능한 옥토(sustainable graceful lands)일 수가 있
다.
첫째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관점에서 그린벨트 조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6) 경실련은 철학, 법학, 경제학, 지리학, 토목학, 도시계획학, 주택정책론, 지역개발론 등의 전공학자들 
중심으로 1998년 10월에 ‘토지포럼’을 만들어 토지의 소유권과 토지정책 및 토지철학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연구모임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999년 4월 29일과 11월 29일의 두 차례에 
걸쳐 밀레니엄 시대의  국토관리에 관한 대규모의 국민대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이 국민대토론회는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토지공사 등이 주관하고, 건설교통
부,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가 후원하여 치러진 민관학(民官學)의 국민대토론회였다. 이 국민대토론회
에서는 그린벨트를 위시하여 공공선을 위해 토지개발권이 제한받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과 개
발권을 분리해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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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도시 확산을 막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친
환경적 관점에 입각하여 도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처리해
야 한다. 특히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등 해제시 환경상의 여러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지역은 현행대로 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그린벨트 조정에서 이루어질 공간 변화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운 후 
조정하는 ‘선계획 후조정’의 원칙이 요망된다. 그린벨트 구역 내에 취락지구의 규
제 완화에 있어서 존치지역의 관리방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제 수준을 신
중하게 조정해야 한다.
셋째는 그린벨트의 조정은 최소한으로 국한시켜야 한다. 그린벨트 구역 조정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과 이미 도시화된 지역 등 
그린벨트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국한하여 최소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
는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도시권별로 일정 비율 이상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하는 녹지보전대책이 있어야 한다.
넷째는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를 한꺼번에 해제해서 파생
될 부정적 영향을 평가한 후 점진적,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충격이 최소화된다.
그린벨트는 지속가능, 친환경, 시민중심,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관리대안을 모
색해야 한다. 특히 民官學이 힘을 합쳐 그린벨트을 위시하여 새로운 국토와 환경
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다각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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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린벨트 연혁
○ 1971.1.19 / 1971.7.30∼1977.4.18 :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띠모양의 오픈스페
이스를 확보하기 위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을 시작으로 하여 여천지역에 이르기까지 8차에 걸쳐 대도
시, 도청소재지, 공업도시와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도시 등 14개 도시권역
에 설정되었으며, 그동안 단 한번의 구역변경없이 1999.7.22까지 약 28년간 유
지되었다.
○ 1997.4.18 :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16개 시민환경단
체 중심으로 <그린벨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결성.
○ 1997.9.18∼25 : 대통령 후보자 국민대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 그린벨트해제 
공약. “환경평가를 통해 풀 지역은 풀고 묶을 지역은 묶겠다.”
○ 1998.4 : 건설교통부 산하에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최상철 
서울대 교수) 구성.
○ 1998.7.4 : 국민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특수정책기획단>(단장 임강원 서울대 
교수> 구성.
○ 1998.11.17 : 광화문 <생명의 숲> 회의실에서 그린벨트 보전을 위한 시민환경
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그린벨트 연대기구로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
동>의 창립을 결의.
○ 1998.11.24 :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가 만든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안’ 발표. “실효성이 적은 일부지역을 그린벨트에서 전면해제하자”는 내용.
○ 1998.11.24 :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창립. 추진위원 1천
명. 공동대표(고은, 김동완, 김승훈, 김중배, 노융희, 서한태, 원경선, 이세중).
상임운영위원(권용우, 박성규, 박원순, 서경석, 유종석, 이남주, 이정전, 장원, 
최열). 참가단체(경실련, 그린훼밀리운동, 녹색연합, 녹색교통, 환경운동연합 
등 26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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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8 : 그린벨트 공청회 주민반발로 정회소동. 건교부 주최 ‘개발제한구
역 제도개선에 관한 수도권 공청회’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 그린벨트 전면해
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단상점거로 무산.
○ 1998.12.15 : 그린벨트 살리기 1천인 선언 기자회견. 
   고은 시인, 김승훈 신부, 이세중 변호사, 노융희 교수 등 1천명 서명. “정부의 
제도개선안은 그린벨트 정책의 골격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비판. 국민행동 건
의사항 발표.
▷일부 권역에 대한 연내 전면해제 방침 철회 ▷부분해제를 위한 환경평가 재
검토
▷신뢰성있는 제도개선협의회 재구성 ▷존치지역 토지에 대한 보상
○ 1998.12.16 / 12.21 / 12.23 : 
  국민행동,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원장 방문.
국민행동, 건교부 장관 및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방문.
국민행동, 청와대 경제․정책기획․사회복지수석실에 의견 전달.
제도개선안의 문제점 지적 그린벨트 해제반대 입장 전달.
건교부 그린벨트 담당 실무자와 국민행동 측간의 간담회 개최 합의.
○ 1998.12.24 : 헌법재판소, “그린벨트 원칙적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그린벨트내 개발제한을 규정한 
현행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그린벨트 제도는 원칙적으
로 합헌이지만 그린벨트 지정과 개발제한에 따른 피해보상규정을 마련하지 않
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
○ 1998.12.24 / 1999.1.11 / 1.17 / 2.12 / 2.26 :
건교부 그린벨트 실무자 및 국민행동 관계자 5차에 걸쳐 간담회 개최.
국민행동, 전면해제 반대, 환경평가에 참여할 국민행동측 전문가 추천.
해제 평가지표의 한계를 보완키 위해 도시성 평가작업 추진키로 합의.
○ 1999.1.20 : 국민행동, 현직 국회의원의 그린벨트 내 토지소유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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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99명 중 그린벨트 내 토지소유 의원은 전체의 8.4%인 25명, 약 88만평.
30만평 이상을 소유한 의원은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과 권기술 의원.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 30명 가운데 6명이 그린벨트내 토지 소유.
○ 1999.2.5 : 건교부, 그린벨트 전면해제지역 발표 7월로 연기.
건설교통부 강윤모 차관보, “그린벨트 전면해제지역도 환경평가를 실시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6월까지 14개 권역 전체 대
상 환경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전면해제지역 환경평가가 끝나는 7월에 
발표할 것임”을 밝힘.
○ 1999.4.24 : 건교부와 국민행동, 제도개선안 보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연구과제 “개발제한구역 도시권의 도시성장특성과 관리방안 연구” 확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14개 도시권 대상 구역지정 이후 도시성장에 미친 영향 분석.
○ 1999.4.29 :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경실련, 한국토지공사 등 民官
學이 합동으로 주관. 건설교통부․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후원 국민토론회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 토론회 주제 “새 밀레니엄 시대의 국토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1999.5.26 : 건교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1999.6 : 건교부, 개발제한구역 환경성 평가 및 도시성 평가 연구팀 연구진행.
도시성 평가 연구팀은 안건혁(팀장, 서울대) 권용우(성신여대) 황희연(충북대)
이창수(경원대) 이동근(상명대) 김성배(숭실대) 교수가 진행.
○ 1999.6.3 : 영국도시농촌계획학회(TCPA) 그린벨트 평가보고서 공청회 (국토연
구원). “그린벨트 조정을 위해 선계획의 원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토록” 
제의.
○ 1999.6.22 : 
  국민행동, 그린벨트 정책토론회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시도.
주제명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 1999.7.9 : 건교부, 도시성 평가 연구용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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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의 결과와 별도로 “그린벨트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
○ 1999.6.25∼30 / 7.13∼16
국민행동, 그린벨트 졸속 해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단식투쟁, 그린마치.
국민행동, 그린벨트 전면해제 반대를 위한 밤샘농성( 환경운동연합 마당).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 위원 중 유재현 박사, 김혜애 실장 사퇴.
○ 1999.7.14 / 7.15
국민행동, 청와대 김성재 민정수석 등과 면담하면서 해제반대 입장 전달.
국민행동, 건교부 강윤모 차관 등과 면담하면서 해제반대 입장 전달.
○ 1999.7.16 : 국회환경포럼(국민회의 김상현 의원 주관)에서 그린벨트 정책토론회.
발표자 황희연 교수, 토론자 권용우 교수 조명래(단국대) 교수 등.
○ 1999.7.20 : 국민행동, 그린벨트 전면해제 방침 철회 촉구 집회 (광화문 빌딩).
○ 1999.7.21:  
그린벨트 전면해제 방침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단식농성 돌입.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 위원 중 배청 박사, 조주현 교수, 이보길 KBS해
설위원, 최병선 교수 등 4인이 추가로 사퇴.
○ 1999.7.22 : 건교부 이건춘 장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 확정 발표.
수도권 등 6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과 환경평가를 통해 조정할 것임.
춘천 등 7개 중소 도시권은 전면해제. 울산권은 도시기본계획으로 조정.
국민행동, 건교부 발표에 대한 규탄 및 무효화 선언 집회 (YMCA 앞).
○ 1999.7.23 / 7.26 / 7.28 :
그린벨트 무효화 선언 각계인사 100인 기자회견. 장원 녹색연합 사무총장 삭발.
국민행동, 건교부 제도개선철회 및 건교부 장관 퇴진 촉구 100만명 서명운동 
시작.
국토를 사랑하는 전문가 모임, 그린벨트 전면해제 반대 발표.
○ 1999.9 : 
건교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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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발표.
건교부,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안)수립지침』발표.
○ 1999.11.29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民官學 관
련단체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후원하는 국민토론회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 토론회 주제 “새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방향.”
○ 1999.12 / 2000.1.13∼15 / 2.18 : 
건교부, 국토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원과 광역도시권 설정작업 착수.
건교부, 국토연구원, 시도연구원 참여연구진 광역도시계획  매뉴얼 작성․배
포 워크숍.
건교부와 지자체 관계자, 연구진, 광역도시계획 추진현황, 광역도시권 지정 등 
협의.
○ 2000.1.28 : 
도시3법(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법) 확정공포.
○ 2000.3.16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토지포럼,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 국토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주공 주택연구소, 토공 토지연
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
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 3개 학회 등 13개 民官學 기관들이 모여 
새로운 국토 및 환경관리 연구단체 결성하기로 합의.
<새로운 국토 및 환경관리 방안모색을 위한 연구협의회(약칭 새국토연구협의회)>.
○ 2000.3.24, 4.21, 5.26, 6.2, 6.9 : 
새국토연구협의회 워크숍 및 창립준비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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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토 및 환경관리 방안모색을 위한 연구서 추간 진행.
상임공동대표 이정전 서울대 교수.
○ 2000.3.16 / 2000.4.25∼28 : 
2020년 광역도시권 설정방안 관련 지자체 실무국장회의 시안토론회.
건교부,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개최.
○ 2000.4.26 : 건교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시
행규칙(안) 입법예고.
○ 2000.5∼12 : 
광역도시권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광역도시권의 목표․공간구조․토지이용계획방향 작성.
광역도시계획(안) 작성완료.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안도 설정.
광역도시계획 확정절차 진행.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광역도시계획과 환경평가를 통해 7대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도시기본계획과 환경평가를 통해 7개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7개 중소도시권 기본계획 수립시 광역도시계획의 원칙을 반영.
○ 2000.9.20 : 새국토연구협의회 창립(서울 프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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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H A P T E R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민만기 사무처장 (녹색교통운동)
국토계획에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이를 위한 별도의 계획이 아니라, 전
체 계획상의 개발규모와 방법 등이 ‘필요의 최소화와 최소화된 수요에 대한 최소
의 개발’이라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가의 여부로 판단돼야 한다. 
적어도 우리 국토의 발전 전망을 생산 및 유통 교류기지로만 설정하고 국토와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바둑판 같은 도로망을 건설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확보
의 유일한 전략으로 삼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고도의 이동성에 의존하여 유지
되는 사회 시스템은 반환경성만이 아니라 비효율을 내포한다. 또한, 지금 우리가 
이 땅의 미래의 주인인 미래세대의 동의 없이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국토를 덮어 
버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대지와 녹지를 남겨 놓지 않는 것은 비단 
정당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명하지도 못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계획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한다면, 개발수요의 확대를 촉
진하거나 예상되는 수요 증가에 맞는 공급 확대 계획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개발수
요를 줄이는 계획이 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범위을 넘지 않는 SOC계획이 중요하
며, 이는 수요관리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교통계획의 전환이 관건이 된다. 
국토계획은 SOC구축 계획이 핵심골자이고 SOC구축 계획은 교통투자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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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니다. 그 중에서도 도로건설은 전체의 과반이 훨씬 넘는 최대의 투자분야
다. 개발수요 자체를 보다 원천적으로 감축할 전략계획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교
통시설 공급 측면만 보더라도 도로가 과연 투자우선 순위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서는 엄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도로건설 자체의 환경파괴만이 아니라 그 도로
를 통해 개발의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수요예측에 따른 공급계획이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도로 등의 교통시설 공급
이 수요를 창출하고 개발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짓기도 하기 때문이다. 
철도의 역할 증대는 교통수요의 절감과 과도한 사회‧환경비용을 발생시키는 
도로교통의 확산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지금까지와
는 달리 철도시설 확충계획을 담고 있지만, 좁은 국토의 산줄기와 녹지, 경작지 
위에 바둑판 같은 격자형 고속도로를 현재보다 3배나 더 많이 건설하는 계획을 
축소하여 대체하는 계획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철도 역할 증대가 갖는 의미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이 계획이 추진될지 또는 실현가능할지의 문
제마저 제기하게 한다.
1. 문제 제기
1) 제4차 국토계획과 지속가능성의 문제 
국토계획이란 2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토개발의 가이드라인이자 다른 
모든 개발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계획이다. 2000년 올해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4차 국토계획은 21세기 한반도 개발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21세기 통합국토의 이념을 기조로 하여 균형, 녹색, 개방, 통일을 기
본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본방향으로는 개방형 통합 국토축 형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5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 개발과 환경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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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저로 하여 지역간 및 남북한, 동북아지역의 통합을 추구하여 21세기 통합국
토를 실현한다는 기조나, 친환경적 국토관리와 살기좋은 주거환경, 국토방재기
반, 맑은 물을 강조한 환경부문의 계획은 과거의 개발 일변도 국토개발계획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인 고려와 전략으로서의 얼개를 갖추었다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서도, 역시 몇 가지 한계에 대한 지적은 제기되었다. 
첫 번째 지적은 실현가능성의 문제다. 무려 378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재원 
조달 문제의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지적이다. 과거의 국
토계획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도 계획 자체보다는 계획의 목표와 취지를 
실현해 내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돈이 많이 들
어 실현이 어려운 장미빛 계획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실현가능성의 문제에서 또 한가지 지적되는 것은 통합적인 추진체계의 미비에 
관한 문제다. 국토계획이란 말 그대로 종합계획이어서 범정부적인 협력으로 추
진돼야 할 과제지만 이제까지는 부처이기주의와 통합적인 정책행정의 미흡으로 
계획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단지 계획으로만 남는 일이 많았는데 이
번 계획 역시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이번 계획의 5대 전략이 각기 별개 계획처럼 제시돼 과거의 상호 연관 
및 우선 순위에 대한 전략이 없는 나열식 계획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
도 나오고 있다. 5대 전략들이 상호 연결된 국토경영 실천전략으로 성립돼야 내
용을 충실히 할 수 있고 그 실현 가능성을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지적할 문제가 이런 것들만은 아니다. 개발 일변도 계획이 아니라 국토환경의 
보전을 중시하는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했다지만 이는 계획에 ‘건강하고 쾌
적한 국토환경 조성’ 이라는 별도의 전략계획이 한 장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표현
되었다. 건설과 개발을 위한 계획은 그대로 세우고, 환경과 보전을 위한 고려와 
계획은 별도로 입안하여 별개의 방향과 계획을 첨부하는 문제는 비단 전략계획
들 간의 상충이나 실현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국토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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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정에서 파괴되는 것이므로 지속 가능한 범위와 원칙 하에 개발과 보전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면 ‘개발 따로 보전 따로’가 되고 결국 환경보전이란 실제에
서는 없고 문구로만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발의 목표와 계획을 너무나 방대하게 설정하는 
것에 기인한다. 제4차 국토계획의 행간을 눈 여겨 본 사람이라면 이 계획의 5대 
전략의 추진 중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장점을 살려 한반도
를 동북아의 생산 교류 유통 중심지로 만들어야 하고, 균형개발을 위해 전국을 
모두 고루 개발한다는 것을 최상위 전략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방향을 최상위 전략으로 한다면 국토를 지속가능한 정도로만 개발
한다는 친환경적 취지에 충실할 수 없게 될뿐 아니라, 오히려 상호 충돌을 일으
키게 된다. 동북아 관문 역할을 할 대규모 공항과 항만을 개발하는 한편으로 균
형발전을 위해 다시 지방 권역별로도 국제공항을 개발한다든지 고속철도와 일반
철도를 계속 건설하는 외에도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고속도로망을 건설한다
는 교통부문 계획이 이러한 전략상의 과잉이나 중복 개발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요컨데 국토계획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에 입각
한 전략계획이라는 것은 별도의 그럴듯한 계획이 아니라 전체 개발계획의 규모
와 방법 내용에서 ‘필요의 최소화와 최소의 필요에 대한 최소의 개발’을 원칙으
로 수용했는가의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반도라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전 국토에 대규모의 물류 및 교통시설을 건설하
고 생산 및 유통 중심지로의 발전 전망을 세우는 전략은 마치 지난 세기의 부국
개발 전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새로
운 지역발전 전략은 도로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하부구조 못지 않게 소프트웨
어의 하부구조 구축이 중요하다. 인재의 양성과 훈련, 활용도 높은 지식정보 네
트워크의 형성, 산‧학‧연‧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기술 개발 등이 오히려 앞으로
의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과제가 된다.
목전의 21세기에 전개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외국보다 경쟁력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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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의 문제와 경쟁력을 갖지 못할 때 지식정보화 선진국들에 의한 또 다른 
예속 가능성도 염려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하여 지식정보화의 흐름
을 외면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옳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인재의 발굴과 양
성은 지식정보화 외의 다른 어떤 길의 모색에서도 변하지 않는 중심전략이 된다
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좁은 우리의 국토의 발전 전망을 생산 및 유통 교류기지
로만 설정하고 국토와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바둑판 같은 도로망을 건설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확보의 유일한 전략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고도의 이동성을 전제로 하는 사회 시스템은 분명 반환경성만이 아
니라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발전방향으로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이 땅의 미래의 주인이 될 미래세대의 동의 없이 시멘트
와 아스팔트로 국토를 덮어 버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대지와 녹지
를 남겨 놓지 않는 것이 정당하고 현명한 일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토관리에 있어서의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SOC) 문제
제4차 국토계획은 2020년까지의 SOC 투자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6%인 
37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도로건설이 196조원으로 57%, 도시 
지하철과 지역간철도가 72조원, 공항이 15조원, 항만이 38조원, 물류가 20조원, 
기타 유지보수 및 연구개발이 37조원 등이다. SOC 투자란 다름아닌 교통투자이
고, 그 중에서도 도로건설은 전체의 과반을 초과하는 최대의 투자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 비중 외에도 도로 및 철도의 건설은 국토의 골격을 형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후속 개발사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요예측에 
따른 공급계획이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시설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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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창출하고 개발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짓기도 한다. 결국, 도로 등 교통시
설의 공급계획은 우리 국토의 개발지역과 규모, 그리고 그 개발의 확산방향을 결
정지음으로써 국토관리의 핵심적 관건 문제가 된다.
개발계획 외에 지속가능성에 입각한 보전 개념의 계획을 함께 수립했다는 제4
차 국토계획에서도 도로건설은 전체 SOC 투자계획의 절반을 초과하고 있어 개
발 및 공급계획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야말로 교통부문의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가장 폭넓게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수요를 확산하는 능력을 갖
고 있다. 이는 철도를 기간 교통으로 하는 나라들에서 마을과 도시들이 기차역을 
중심으로 점 단위로 형성된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를 발전
시켜 온 나라에서는 도로변 전체가 개발되고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가 이어 
붙어 개발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과 소음 및 진동 외에도 농경지, 녹지, 동식물 서식지 등의 
토지자원 잠식과 하천 흐름 및 유역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도로건설의 환경적 
영향을 고찰하고, 부분적인 보전계획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수요를 창출함으
로써 개발과 공급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도로건설계획의 문제점을 국토관리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철도와 같은 보다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로의 전환과 강력한 수요관리
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통전략을 모색함으로써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
고하는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도로 위주의 교통이 낳는 사회적 영향
1) 우리나라의 자동차화와 도로 위주 정책의 전개과정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동차화(Motorization)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물자수탈과 대륙공략을 위해 건설한 우리나라의 철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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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전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속성‧경제성‧대량수송능력 등의 긍정성
에도 불구하고 60년대부터의 고도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감당할 수 없었다.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 속에 이동 및 물류 수요가 커져 교통 관련 SOC투자도 
증가했지만, 기반시설 구축에 많은 시간과 자본을 필요로 하는 철도는 우선적인 
투자대상으로 선택되지 못했다. 궤도와 역사 같은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으
면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는 자동차가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는 보다 손
쉬운 방편이 되었다. 급기야 자동차산업이 등장하면서 자동차는 지배적인 교통
수단이 되었고, 고도의 이동성 추구는 경제성장의 상징인 듯 장려되었다. 또한 
경제개발의 이익이 자본의 비약적 성장으로 축적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이전의 교통구조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들었다.
당연히 더 많은 도로가 만들어지고 또 확장됐다. 도로건설은 자동차산업의 시
장개척 활동이 되기도 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세금으로 도로를 넓히면 자동차 이
용자의 편의는 증진되고 자동차는 더 잘 팔리게 된다. 사적으로 소유하고 이용되
는 자동차와 자동차산업을 위한 도로가 그 배타적 소유자나 이용자가 아닌 국가
에 의해 건설 공급되는 것은 하나의 모순구조라고 할 수도 있다.
1980년대 중반이래 자가용 승용차가 대량 보급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도시구조나 환경 등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급속한 경제성장, 인구의 증가
와 도시 집중 속에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승용차를 이용한 교통이 일반화
됨에 따라 직장과 주거지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길어지고 교통량은 비약적으로 
증대됐다. 교통체계가 자동차 중심으로 형성됨에 따라 정부의 교통투자가 도로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버스의 이용 불편이 가중되었
다. 가계의 무리를 감수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한편으론, 교통
빈곤계층이 양산됐다. 승객을 뺏긴 버스업계는 심화되는 경영난을 겪고 서비스 
수준은 하락하여 이용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어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결국 ‘자가용 승용차의 급증-도로용량의 한계-교통체증 심
화-대중교통 서비스 저하-승용차 선호 증가’ 또는 ‘자동차 증가-교통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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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투자 확대-자동차편의 증진-자동차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선후를 가
리기 어려운 '악순환 구조'가 정립되고, 자동차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병리현
상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반복되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과 도로건설산업은 이런 악순환 속에서 성장을 구가한다. 
자동차는 부품이 2만여 개에 달하고 철강, 금속, 고무, 유리, 전기, 전자 등 여러 
산업에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정유, 보험, 금융, 레져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도로건설산업은 국가 SOC투자의 가장 큰 부분이며 고용 및 
경기부양 그리고 수출 등에서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다. 이 같은 사회경
제적 상황은 ‘자동차 및 도로건설 관련 산업의 번영과 개인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의 증진 속에 교통약자를 포함한 다수 시민의 교통권 침해’라는 모순 구조를 
낳았을뿐더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통개혁의 움직임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
기도 한다.  
2) 자동차 교통의 편익과 폐해
자동차를 인류문명의 꽃이라고 칭송하고 급격한 자동차화를 축복으로 여기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같은 찬사는 점점 빛을 잃고 있다. 급격한 자동차화에 따
른 엄청난 부작용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교통정책이나 환경정책에서는 교통
문제가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소음공해, 교통사고 등의 각론 차원의 문제로 
인식돼 왔고 그에 대처하는 당국의 정책도 대단히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
다.
하지만 도로교통은 세계적으로 볼 때 해마다 교통사고로 50만 명 이상을 희생
시키고 있으며, 대기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 중심부에서 도로교통은 일산화탄소와 납의 90-95%
의 책임이 있으며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의 60-70%를 내뿜어 보행
자들과 도로 주변의 주민, 도로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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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도로교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폭은 대단히 넓어서 포괄적인 인식이 필요
하다. OECD가 1988년 개괄적 분류를 보면 도로교통의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알 
수 있다. 
<표 1-4-1> 도로교통에 의한 환경영향
 구   분 내                       용   
 대기 지역(CO, CxHy, NOx, 납 입자상물질 등 연료함유물질), 지구(CO₂, CFC)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오염, 도로 건설에 따른 하천 흐름의 변화 
 토지 자원 인프라 건설로 인한 토지 잠식, 도로 건설 자재의 추출
 고체
 폐기물
도로 공사후 남는 폐자재와 잡석, 사용후 버려지는 차량, 폐유
 소음 소음, 진동
 사고 위험 사망, 부상 및 재산 손실, 위험물질 운반의 위험, 오래되고 낡은 도로시설물의 구
조적 위험
 그밖의
 영향
이웃간의 분리와 공동체 파괴, 혼잡, 농지와 동식물 서식지의 파괴
자료 : OECD. 1988. 
인간이 자동차와 도로교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매력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해도, 자동차가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편익은 혼잡과 정체로 줄어들고 있고, 부
작용과 폐해는 갈수록 폭넓고 거대한 것이 되고 있다. 도로 증설의 효과는 반짝 
나타날 틈도 없이 새로운 자동차 물결로 뒤덮이는 것이 현실이다. ‘도로를 만들
면 곧 자동차가 채운다’는 것은 이제 교통의 기본법칙처럼 되고 있고, 교통소통
을 위한 도로확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 정설로 통용되는 현실은 
현대 도로교통의 딜레마다. 
급격한 도시화와 자동차화가 폭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손실들
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대표적인 예는 바로 자동차 도로교통 과다 자체에서 기인
하는 교통정체와 혼잡문제다. 정체와 혼잡으로 인한 시간지체비용과 연료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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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교통혼잡비용은 1997년에 이미 18조 3,730억원을 넘어섰다.
혼잡비용은 자동차의 편익이 줄어드는 문제지만, 편익의 감소와 다른 폐해의 
확대는 보다 심각한 것이다. 
(1) 교통사고 다발에 따른 생명 파괴
우리나라에서 도로교통의 최대의 피해는 아마 교통사고일 것이다. 통계청의 
사망원인별 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8년 동안에만 12만 983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사망자 통계는 교통사
고가 일어난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만을 집계하는 경찰청 교통사고 사망
자 통계보다는 실제의 사망원인에 정확한 것이고, 당연히 사망자 숫자가 많다. 
<표 1-4-2> 운수사고 사망자 
연   도 1990 1991 1992 1993
8년간 
사망자 누계
사망자(명) 13,824 13,936 13,539 13,879
연   도 1994 1995 1996 1997
120,983
사망자(명) 15,351 17,497 17,543 15,414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연보」.  
인구대비 보행자 교통사고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더욱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인구대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선진국에 비해 
최고 10배 이상(스웨덴 8.91 : 한국 100), 최저 4배 가량(일본 27.39 : 한국 100) 높
다. 이 수치는 현실 교통상황에서 보행자의 사고위험지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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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3> 1997년 각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나라명
인구
(천명)
자동차 
보유대수
(천대)
교통사고  
사망자 
(명)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명)
인구 
10만명
당 보행자 
사망자(명)
한국이 
100일때 
비교치
비  고
사망자 
집계기간
미 국 267,636 199,687 41,967 5,307 1.98 21.78  30일이내 
캐나다  30,286 17,159 3,064  402 1.33 14.63  주마다 차이
호 주   18,532 10,6591 1,766  329 1.78 19.58  30일이내
독 일 82,011 44,556 8,549 1,147 1.40 15.40  30일이내
영 국 59,009 26,296 3,743 1,010 1.71 18.81  30일이내
스웨덴 8,844 3,982 541 72 0.81 8.91  30일이내
일 본 126,166 67,327 11,254 3,143 2.49 27.39  30일이내
한 국  46,885 10,413 11,603 4,262 9.09 100  3일이내 
참고 : IRTAD 자료 및 日本 總務廳, 交通安全白書 -平成11年版- 자료에 의한 작성 
(2) 공동체와 문화성의 파괴
비록 고의는 아닐지라도 사람, 특히 어린아이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사람이 
전쟁기간보다도 많게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많은 사고들이 레져나 쇼핑, 통근 등 단순한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극은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인간성 파괴의 전형적인 예는 뺑소니 사고다. 
지난 1980년이래 20년간 누적된 뺑소니에 의한 사망자는 무려 9,666명에 달한다. 
검거되지 않은 뺑소니 사고건수만 해도 무려 76,371건이다. 7만 6천 명이 넘는 
생명파괴 범죄자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자동차라는 도구가 인간성을 훼손하고 인명경시 풍조를 조
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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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4> 우리나라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
  년        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검거건수
 1980-1984 16,523 1,088 5,330
 1985-1989 24,732 1,941 7,995
 1990-1994 40,917 2,938 17,869
 1995-1999 90,159 3,699 64,766
 20년간 누계 172,331 9,666 95,960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자동차와 도로교통에 의한 사회적 비용 중의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승용
차 의존적인 생활방식이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공동체 훼
손이라는 사회적 비용은 계량은 어렵지만 분명히 실존하는 비용이며, 공동체 훼
손은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에 의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3) 거꾸로 선 사람의 지위‧ 죄인 혹은 장애물로 취급되는 보행자
자동차화의 본격적인 진행과 함께 도로공간의 배분은 철저히 자동차를 중심으
로 왜곡돼 왔다. 우리의 모든 도로는 자동차를 우선으로 분할되고 있다. 최근 곳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도 축소‧차도 확장은 그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
도로 공간은 모든 사람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
으로 하고 있다. 많은 이면도로에는 보도를 만들지 않고 주차구획선을 그어 무상 
주차시설로 공급하고 있는 것은 도로공간을 보는 왜곡된 시각을 드러낸다. 보행
자 전용공간이나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혹은 교통진정지구(traffic 
calming)의 개념을 법, 제도나 현실에서 아예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자동차 위
주의 교통운영을 보여준다. 
횡단보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도 도로횡단시 보행자를 죄인시하고 
그를 단속한다거나 횡단보도를 지하도나 육교로 대체시키는 일이 도처에서 진행
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교통사고 판결에서는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배제하는 경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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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교통사고 처리시 종합보험 가입자의 공소권을 
면제하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운전자가 과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를 탔
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목적은 권위를 부여받고 보행자들 위에 군림할 권리
를 얻는 소통 위주의 잘못된 교통운영 체계는 하루 속히 시정돼야 한다.
(4) 공공교통의 몰락과 교통빈곤계층의 양산
급격한 자동차 증가와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 도로교통의 확산은 교통혼잡
을 일으키고 공공교통의 몰락은 가져온다. 1997년 서울 시내버스의 운행속도는 
18.69km, 전용차로와 대중교통 우선이라는 요란한 선전과는 달리 승용차의 
21.06km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에따라 시내버스의 수송분담율도 1980년 66.6%에
서 97년 29.4%까지 떨어졌다. 자동차 1천만대 시대 공공교통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지역간 교통에서도 그동안 고속도로와 국도가 대폭 신설 확장되어 왔지만, 고
속버스 등의 공공교통이 역할분담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많은 돈을 들여 도로를 
넓혔지만 그 혜택은 자가용이 차지하였고, 공공교통은 늘어난 차량으로 인한 혼
잡과 지체만을 선물받았다. 저유가 등 자가용 위주 정책으로 여행비용 측면에서 
조차 이익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국민 모두가 염출한 국가의 재
원은 자동차를 사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더 많은 자유와 통행을 위해 쓰여지고, 
공공교통은 몰락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이어가는 것이다.
(5) 에너지 소비 및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10.3%를 기
록해 외환위기 이전 고도성장세가 지속되던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 8.6%보다도 
훨씬 높다. 경제위기가 닥친 1997년에도 GDP증가율은 5.5%였지만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5.9%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에너지 소비율은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소비패턴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종합적 측면에서 환경 스트레스
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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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자동차와 통행량의 
증가에 따른 유류 소비가 에너지 소비 증가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가 기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훨씬 앞지를 것이기 때
문에 교통부문의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대기오염 저
감기술의 향상 효과 역시 자동차의 대규모 증가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쇄될 수
밖에 없다.
<표 1-4-5> 에너지 소비량 추이
 (단위 : 천 TOE)
구     분 1988 1990 1995 1997
총에너지소비량 60,970 75,032 121,962 139,251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
10,747
(17.6%)
14,173
(18.9%)
27,148
(22.3%)
30,778
(22.1%)
자료 : 산업자원부
1997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은 4,364,723톤에 달한
다. 이를 배출 부문별로 보면 난방 5.7%, 발전 17.1%, 산업 26.9%인데 반해 수송
부문은 50.2%에 달하고 그 중 자동차의 배출량은 전체의 41.1%를 차지하고 있다.
<표 1-4-6> 전국 부문별 대기오염 배출량
(단위 : 톤)
구 분 합계 난방 산업
수송
발전
계 자동차 선박 및 기타
전국합계
4,364,723
(100.0%)
248,888
(5.7%)
1,175,281
(26.9%)
2,194,318
(50.2%)
1,794,647
(41.1%)
399,677
(9.2%)
746,236
(17.1%)   
자료 : 환경부. 1997.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차종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휘발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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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사용 자동차는 차량대수에서는 70.7 %를 차지하지만, 오염물질은 전체의 
39.1 %를 배출하고 있다. 반면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자동차는 차량대수에서는 
29.3% 이지만 대기오염물질은 전체의 60.9 %를 배출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
유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하다.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용
도별로 구분하여 보면 수송부분 85.7%, 난방 10.2%, 산업 3.3%, 발전 0.8% 순으로, 
전국적 범위의 통계에 비해 수송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는 이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으며, 그 영향이 
미치는 영역도 광범위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자
동차 공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폐질환의 증가에서 대표적인 예가 나타난다.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통상 환경적 요인, 면역체계 장애, 유
전적 요인 등이 지적되며, 환경성 암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폐암이다. 
한국중앙암등록연례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우리나라의 폐암 발생은 8,755명
이다. 1991년부터 97년까지 6년간 인구는 6% 증가하였지만 폐암 발생은 64%나 
늘어나 인구증가율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인체
영향이 호흡기 및 폐질환의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에는 호흡기 및 폐질환뿐만 아니라 오존 등에 의한 순환기계의 피해도 연구보고
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연료성상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휘발유나 가
스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약간의 황산화
물 등이고, 경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외에도 매연(미세먼지)이 발생한다. 
1990년의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조치’ 이후 난방 및 산업발전에 쓰이는 석탄, 벙
커C유 등의 연료가 경유로 전환돼 가장 심각했던 아황산가스 등은 국제기준 이
하로 감소했지만, 자동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은 줄지 않고 있다. 1995년부터 측정이 시작된 미세먼지는 입자직경이 10㎛ 이
하의 먼지로 도시 시정장애의 주원인이고,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크지만 최근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특히 디젤자동차에서 집중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9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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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직경 2.5㎛ 이하인 아주 작은 먼지로 배출 후 오랫동안 대기중에 떠돌다가 
호흡에 의해 폐 깊숙이 흡착되어 폐암 및 각종 폐질환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인체에 악영향이 큰 경유 자동차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 공해의 큰 문제점으로, 경유차 엔진 및 연료가공 기술의 낙후와 
에너지 가격구조의 왜곡에서 나타난 문제다. 동일한 수입원유를 가공하여 생산
하는 원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지만, 휘발유는 교통세를 무겁게 하고 경유와 
LPG에는 가볍게 하는 과세정책으로 2배가 넘는 유가의 왜곡이 발생함으로써 저
렴한 운행비용을 위해 경유사용 자동차가 증가하고 대기오염이 한층 심화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3. 교통부문 SOC 정책의 방향과 문제점
1) 도로 및 철도교통의 현황
도로는 자동차 문명이 발달한 근대 이후 모든 산업활동 및 일상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역사적으로 외침에 대한 경계의식 때문에 조선시대까지는 
자연발생적이고 소규모인 “우차길” 정도에 머물렀다. 일제시대에 착취물자 수송
과 대륙침략의 목적으로 철도와 함께 ‘신작로’가 건설되었으나, 국민 생활편의나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의 현대적 의미의 도로개발은 1960년대 이후 추진된 경제개발과 
함께 시작되었고, 1968년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1970년대까지 1,200km의 고
속도로를 건설하여 고도 경제성장의 밑바침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도
로투자가 국도 포장사업에 치중하면서 88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제외하면 
고속도로 건설 투자가 다소 위축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국도의 남북 및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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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에 따른 장기 간선도로망계획이 (7×9망) 수립되고, 특별회계 설치, 교통세 신
설 등으로 투자재원을 늘려 서해안, 서울외각순환, 대전 - 진주간 등 주요 고속도
로 건설과 국도의 4차선 확장 등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표 1-4-7> 우리나라 도로시설 추이
구   분 ’70 ’80 ’90 ’97 연평균 증가율
도로 총연장(km) 40,244 46,950 56,715 84,968 2.8 %
포장도로(km) 3,864 15,599 40,544 62,866 10.9 %
도로능력(km) 5,892 11,033 21,130 31,108 6.4 %
자동차(천대) 127 528 3,644 10,413 17.7 %
   
주 : 도로능력 : 국도 2차선 능력기준으로 환산한 수치. 
자료 :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도로는 우리나라의 기간교통시설이며, 그 기능과 관리청에 따라 7등급으로 분
류된다. 1997년말 현재 도로 총연장은 84,968km이고 포장율은 74%이다. 1970년 
40,244km이던 도로연장은 1990년 56,715km로 20년 동안 16,571km가 증가했고, 
1990년부터 1997년까지 7년동안에는 28,253km가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도로연장 증가폭은 지난 개발시대보다도 2배 가량이나 높다. 
특히,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 중에 제2경인, 서해안 인천‧안산 등 18개구간 
289.4Km의 고속도로가 새로이 건설되었고, 경부고속도로 수원‧청원간 등 10개
구간 368.8Km가 확장되었으며, 국도는 교통애로구간과 산업단지 배후구간 등 
1,857Km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도로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교통수요 증가로 도로여건은 오히
려 악화되고 있다. 자동차 및 교통수요의 증가가 도로공급의 효과를 상쇄했기 때
문이다.
1986년부터 1997년까지 철도 여객수송은 5억 1,900만명에서 8억 3,300만명으
로 60% 이상 증가하였지만, 철도 영업연장은 86년 3,113km에서 97년 3,118k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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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km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경부선 및 중앙선, 전라선은 이미 수요가 있어
도 열차의 추가 투입이 불가능한 한계용량에 도달해 있는 상태다. 용량의 한계라
는 문제 외에 철도시설의 낙후는 주행속도 및 안전도의 저하를 포함한 철도 서비
스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1-4-8> 철도 영업연장의 추이
구 분 영업연장 (km) 단선 (km) 복선 (km)
1961 3,022 2,439 454
1966 3,063 2,480 457
1971 3,198 2,536 536
1976 3,144 2,522 575
1981 3,121 2,360 713
1986 3,113 2,293 773
1991 3,091 2,198 846
1997 3,118 2,217 857
   
자료 : 철도청. 「철도통계연보」.
철도시설의 낙후와 서비스 저하는 장거리 대량 수송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역할
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간 교통에 있어서 철도의 역할 및 분담율 저조
는 도로교통과 철도교통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왜곡하고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표 1-4-9> 우리나라 철도시설 현황
구  분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복선화율 29 % 40 % 43 % 50 %
전철화율 21 % 60 % 49 % 45 %
     차  량  한국, 동력차의 17%가 내구연한(20년) 초과
신호
시설
C.T.C 28 % 67 % 56 % 66 %
A.B.S 51 % 66 % 70 % 57 %
자료 :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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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철도시설의 부족과 낙후는 세계 각국의 철도 및 도로시설과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표 1-4-10> 각국의 철도 및 도로시설 비교
국 가
’95 
철도영업연장 
(km)
’93 도로연장
(km)
’97 인구
(천명)
면적
(㎢)
도로연장 /
철도연장
한 국 3,101 13,660 45,991 99,373 4.4
일 본 27,012 49,986 126,486 377,847 1.85
영 국 17,255 15,215 59,236 244,046 0.88
프랑스 34,599 34,650 58,967 551,208 1.06
미 국 312,151 720,369 270,299 9,363,353 2.3
 
주 : 도로연장은 국도이상이며 1993년 기준, 철도연장은 1995년 기준
자료 : 정동진. 「고속철도의 향후방전방향」. 
철도시설은 인구규모와 비교할 때 프랑스의 1/8 수준, 국토면적에 비교할 때 
일본, 영국, 프랑스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철도연장의 4.4배
에 달하지만 유럽은 비슷한 수준 일본의 경우도 2배가 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나
라로 알려져 있고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도로연장
이 철도의 2.3배에 불과한 것은 4.4배가 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1-4-11> 한국과 일본의 교통망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비교(한국/일본)
고속도로 (km, '98) 1,996 6,402 31.2 %  (≒1/3)
국도 (km, '98) 12,447 53,628 23.2 %  (≒1/4)
철도 (km, '97) 3,118 27,243 11.4 %  (≒1/9)
면적 (㎢) 99,408 377,800 26.3 %  (≒1/4)
인구 (만명) 4,643 12,400 37.4 %  (≒1/3)
자료 : 한국도로공사, 일본 운수성, 일본 총무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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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통망을 인구, 면적과 비교해 본다면 고속도로는 1/3, 국도연장은 1/4
에 육박하여 각각 인구규모의 비율과 국토면적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경제
력의 격차를 뛰어넘어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철도연장은 1/9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2) 국토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나타난 SOC 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국토계획의 SOC 투자 계획
<표 1-4-12> 경제개발계획 기간의 분야별 교통투자 비중 
(단위 : %)
구 분
1차 계획
62 - 66
2차 계획
67 - 71
3차 계획
72 - 76
4차 계획
77 - 81
5차 계획
82 - 86
6차 계획
87 - 91
도로 30.6 54.0 46.9 54.8 47.2 57.8
철도 48.4 18.5 15.3 15.8 16.9 20.9
항만/공항 21.0 27.5 35.2 16.4 15.1 20.2
지하철 - - 1.3 2.1 2.4 2.1
자료 : 경제기획원. 「예산개요」. 
정부는 이러한 도로투자를 통해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를 신설 또는 확포장
해 왔지만, 이러한 도로 일변도의 투자가 도로교통의 혼잡문제를 해결하지는 못
했다. 교통량의 급증이 도로공급의 효과를 상쇄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물류비 
상승, 혼잡비용 발생, 교통사고 증가,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
래한 것은 앞의 지적과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도로의 교통애로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2020년대
에는 자동차 대수가 현재보다 2.2배에 달하는 2,2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
서 도로부문의 투자재원을 더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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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래 간선도로망은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하며, 통일 대비 및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로망 체계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간선
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남북 7개‧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을 수립 단계
적으로 건설하여 2019년까지 고속도로 연장을 1997년의 3배 가까이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도로망이 건설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30분내에 간선도로에 도달하
고,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가까워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북 7개 축 중 목포∼서울∼신의주, 마산∼원주∼혜산, 광주∼서울∼만포, 부
산 ∼강릉∼선봉 등 4개축은 통일에 대비한 남북연결 도로축을 형성하고, 나아가
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 남북축 : 7개축(3,291Km)
   제1축 :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 382Km
   제2축 :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공주, 호남) : 426Km
    (지선) : 천안-남이, 회덕-논산, 자유로, 전주-남원-순천, 
            나주-목포, 순천-여주 : 309Km
    제3축 :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 450Km
    (지선) : 충무-거제, 대전남부순환 : 62Km
    제4축 :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 375Km
    제5축 :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대구-부산) : 447Km
    제6축 :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의 영천-부산) : 421Km
    제7축 : 간성-강릉-울진-부산 : 421Km
 ○ 동서축 : 개축(2,869Km)
    제1축 : 인천-서울-춘천-간성 : 218Km
    (지선) : 영종도-서울 : 40Km
    제2축 : 인천-서울-홍천-속초 : 22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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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축 : 시흥-어주-원주-강릉(영동) : 255Km
    제4축 : 안중-음성-제천-삼척 : 222Km
    제5축 : 당진-천안-영주-울진 : 269Km
    제6축 :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청주-상주) : 300Km
    (지선) : 당진-대전, 대전-대구(경부) : 273Km
    제7축 : 구산-대구-영천-포항(군산-함양, 경부 대구-영천) : 299Km
    제8축 : 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도로) : 253Km
    제9축 :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 306Km
    (지선) : 부산외곽, 냉정-사상, 고서-순천(남해) : 206Km
교통난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도로를 더 건설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대와 미래
의 교통위기 극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의존형 교통체계를 
그대로 두고 그에 상응하는 도로를 더욱 많이 건설 공급하는 수요추구형 정책으
로 될 것인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나 국토계획에는 철도 교통의 확충계획도 입안돼 
있다. 수도권과 주요권역을 연결하는 X자형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을 구축하
고, 주요 간선철도의 대대적인 정비와 함께 철도 영업연장을 1997년의 3,118km보
다 1,800km 가까이 확대하고 남북 철도망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철도의 역할 증대는 교통수요의 절감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
키고 있는 도로교통의 확산을 대체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철도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면서도, 좁은 국토의 산줄기와 녹지, 그리고 얼마되지 않는 경작지 
위에 바둑판 같은 격자형 고속도로를 현재보다 3배나 많이 건설하는 계획을 계
속 추진한다는 것은 그 의미의 감소를 따지기 앞서 실제의 추진 여부마저 의심하
게 한다.
자동차 증가와 자동차 의존형 교통체계를 개혁하는 보다 근원적인 수요관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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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단기적인 수요관리기법과 다른)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시설 공급에서 보더라도 
도로가 과연 투자우선순위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좁은 국토의 등줄기
인 백두대간과 녹지, 그리고 농지와 주거지를 막론하고 격자형의 고속도로망을 건
설한다는 것이 된다. 비단 도로건설 자체의 환경파괴성에 머물지 않고 그 도로를 
통해 개발의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깊은 고려가 필요한 대목이다.
공공적(公共的) 교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철도에 대한 공공적 보조가 크
게 줄어드는 한편으로 사적(私的) 교통수단인 자동차의 통로로서의 도로 투자에 
대한 공공적 보조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국가의 교통사회자본 축적정책에 있어
서 도착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사회자본 
충실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 자본 등 독점자본 지원정책에 다름 아니다. 도
로에 대한 과잉 공공투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한편으로 본래의 사회자본투자의 
빈곤을 불러 일으킨다. 사회자본투자의 빈곤이 아니라, 사회자본정책의 빈곤인 
것이다(廣岡冶哉 編, 1975: 44-45).
(2) 교통투자의 현황과 투자제도의 문제점
도로 위주의 교통투자는 1994년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설치하여 교통투자재원
을 조달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및 시행규칙이 이 
법에 의한 투자계정 및 배분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6   국토관리의 실태와 과제∙제 1 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3조 (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①회계는 도로계정‧철도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으
로 구분한다.
 ②도로계정‧철도계정‧공항계정 및 광역교통시설계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관리․운용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2조(교통세의 배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간 교통세의 배분은 도로계정에 1천분
의 675, 철도계정에 1천분의 182, 공항계정에 1천분의 43의 비율로 하고, 나
머지 1천분의 100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정에 배분한다.
<표 1-4-13>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의한 교통투자 규모와 부문간 투자비율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투자 (억원) 53,840 65,310 82,822 102,340 117,370 122,990
도로(%) 62.2 63.8 62.3 57.0 60.9 61.4
철도(%)
(지하철 포함)
21.9 19.8 19 22.5 20.1 22.9
공항(%) 6.8 6.8 7.4 9.6 8.8 6.0
항만(%) 9.1 9.6 11.2 9.8 8.7 7.9
광역교통(%) - - - 1.0 1.5 1.8
  
자료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2000년 건설교통부 예산안.
2000년 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 중 고속도로 부문은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2002년까지 고속도로 1.5배 확충(1,996→2,800㎞), 3,784㎞에 달하는 국도
의 교통애로구간 해소, 공단‧항만 등과 연결되는 기간국도․산업지원국도 중점건
설, 기간국도 10개 구간과 산업지원국도 5개 구간 145㎞완공, 기간국도 25개 구간 
신규 추진 및 지역별 교통애로구간 해소를 위한 일반국도 지속 건설, 주요 고속도
로 사업을 완공위주(완공 286㎞, 착공 65㎞)로 중점 지원 추진 등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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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4> 2000년 건설교통부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산안
회계명 ‘99 예산 2000년 예산 비 고
계 110,120 116,511
일반회계 116 148 변상금‧과태료 13 지도판매수입 24   
토지매각대 21위탁금정산액등 67 
국유지유상사용료등 23
* 교통시설 
  특별회계 
107,145 113,281 교통세 92,087 승용차특소세 8,795 
수입차관세 1,369일반회계전입금 8,821
기타공항이용료등 2,209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
2,859 3,082 개발부담금 311 융자원리금 790   
과밀부담금 538 토지매각대 1,438    
토지임대료 5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 ) (590) 교특회계 지원 544  일반회계지원 33 
자체세입 13
자료 : 건설교통부.
철도부문은 현재 305.4㎞인 대도시 지하철을 2004년까지 506.9㎞로 확대하고, 
서울‧부산 등 5대 도시의 6개 노선에 대하여 서울 40%,기타도시 50%의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과 경부고속철도의 시험선 구간을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의 노반공
사, 궤도부설, 전기공사 등을 본격 추진(2000년 누계공정 62.5%목표)한다는 것 등
이다.
기타 인천국제공항 및 김해, 양양, 대구, 여수공항의 공사 추진과 무안‧포항‧예
천‧울진‧제주공항 등의 용지매입 및 시설공사 착수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및 대중
교통 지원 및 기타 건설교통행정 등으로 짜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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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5> 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억원)
회 계 명
'99 추경포함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B-A) %
◦ 건설교통부 소관 
   (교통세)
 107,145 
(74,920)
113,281
(92,087)
 6,136 (17,167)  5.7 (22.9)
 - 도로계정 71,468 75,571 4,103 5.7
 ․교 통 세 53,478 64,372 10,894 20.4
 ․승용차특소세 6,961 8,795 1,834 26.4
 ․이자수입등 2,287 840 △1,447 △63.3
 ․일반회계전입금 8,742 1,563 △7,179 △82.1
- 철도계정 23,551 28,110 4,559 19.4
 ․교 통 세 14,862 19,852 4,990 33.6
 ․수입차관세 1,196 1,369 173 14.5
 ․이자수입등 887 682 △205 △23.1
 ․일반회계전입금 6,606 6,207 △399 △6.0
- 공항계정 10,319 7,423 △2,896 △28.1
 ․교 통 세 4,873 5,897 1,024 21.0
 ․공항이용료 1,254 633 △621 △49.5
 ․항행안전시설사용료등 110 47 △63 △57.5
 ․일반회계전입금 4,082 846 △3,236 △79.3
 - 광역교통시설계정 1,807 2,177 370 20.5
 ․교 통 세 1,707 1,965 259 15.2
 ․일반회계전입금등 100 212 112 112.0
◦ 해양수산부소관 
 - 항만계정
10,243 9,709 △534 △5.2
 ․교 통 세 6,741 6,192 △549 △8.1
 ․항만사용료등 2,724 3,456 732 26.9
 ․일반회계전입금 778 61 △717 △92.2
합   계 (교통세)
117,388 
(81,661)
122,990 
(98,278)
5,602 (16,617) 4.8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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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6> 사업별 세출 예산 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99 추경포함 
예산
2000년 예산안 증감
%
합   계 140,164 145,446 5,282 3.8
 ◦ 도 로 (책임운영기관 
    포함)
71,468 (71,468) 75,027 
(75,571)
3,558 (4,103) 5.0 (5.7)
  - 국    도 47,605 50,057 2,451 5.1
  - 고속도로 21,818 22,770 952 4.4
  - 산업도로 2,045 2,200 155 7.6
 ◦ 철    도 23,551 28,111 4,559 19.4
  - 고속철도 5,620 8,119 2,499 44.5
  - 도시철도 10,474 11,935 1,461 13.9
  - 일반철도 지원 7,457 8,056 599 8.0
 ◦ 공    항 10,319 7,423 △2,896 △28.1
  - 신 공 항 7,955 3,871 △4,084 △51.3
  - 일반공항 2,364 3,552 1,188 50.3
 ◦ 수자원개발 15,428 16,200 772 5.0
  - 다목적댐 3,930 3,921 △9 △0.2
  - 상 수 도 4,725 5,231 506 10.7
  - 치    수 6,773 7,048 275 4.0
 ◦ 광역교통시설 1,807 2,177 370 20.5
  - 광역도로 900 1,000 100 11.1
  - 광역철도 700 1,000 300 42.9
  - 환승주차장등 57 27 △30 △52.6
  - 대중교통시설 150 150 - -
 ◦ 물류개선 223 334 111 49.8
 ◦ 주    택 8,576 6,079 △2,497 △29.1
 ◦ 지역개발 1,143 1,564 421 36.8
 ◦ 산업단지지원 
    (도로제 외)
1,498 977 △521 △34.8
 ◦ 책임운영기관 - 590 590 순증
 ◦ 기    타 3,651 3,964 313 8.6
 ◦ 국고채무(도로) 2,500 3,000 5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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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의한 교통예산 총액은 11조 7,388억원이고, 해양
수산부 소관의 항만계정에 들어간 1조 243억원(8.7%)을 뺀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
은 전체의 91.3%인 10조 7,145억 원이다. 이중 도로계정에 배정된 예산은 7조 
1,468억 원으로 건설교통부 교통예산의 67.7%에 달한다. 반면, 철도계정은 2조 
3,551억 원으로 건교부 교통예산의 22%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지하철 건설을 
위한 예산을 빼면 1조 3,077억 원으로 12.2% 수준이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자 전반이 도로투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
이다. 최근의 지하철 건설 예산의 부분적인 지원을 제외하면 기존의 교통투자정
책에서 철도투자 및 대도시 교통난을 푸는 핵심요체인 공공교통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지하철 건설 투자조차도 중앙정부의 투자가 적어 
지방정부의 부담과 부채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지하철은 부채 덩어리가 됐고, 
철도와 시내버스 등의 공공교통은 몰락하고 있다. 지하철 이외의 대중교통(시내
버스)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모두 해야 207억 원(0.2%) 정도에 불과한 형편이다. 
도로에 비해 사회적인 플러스 효과가 훨씬 큰 교통체계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정책 하에서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 등의 
공공교통은 투자부족과 이로 인한 부채 누적 및 서비스 저하로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 
(3) 수단간 수송분담구조의 왜곡과 교통투자의 불균형 
자동차 위주의 교통행정과 도로 중심의 교통투자 같은 정책기조는 아직도 여
전하다. 교통투자는 도로의 신규건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교통안전이나 대중
교통 개선 등에 관한 것은 투자계정조차 없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 지속 불가능한 공급 위주의 국토계획, 도시계획, 교
통계획이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 교통으로 인한 환경, 사고위험 등의 사회적 비
용이 확대 일로에 있지만, 형평성 제고와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를 위한 원인자 
및 수혜자 부담 원칙의 철저한 이행은 아직도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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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 중심의 투자와 공공교통에 대한 투자의 미흡
그동안 급격한 자동차화의 진전은 경제성장이나 국민들의 교통편익 신장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자동차화의 역기능도 심각한 실정이다. 교통사고‧공해 
이외에도 공공교통기관(버스, 철도 등)이 적자‧쇠퇴‧몰락 등의 궁지에 몰리고 있
다. 
기존의 교통투자가 공공교통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철도와 버스에 대한 공
공적 보조는 대단히 미약한 반면에, 그 역할이 주로 개인교통수단인 자동차의 통
로로 기능하는 도로 투자에 대한 공공적 보조를 후하게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교통부문에 투자되는 자본 자체가 한정된 것임을 전제로 할 때 도로부문에의 과
잉 공공투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부문으로의 투자의 빈곤으로 귀결되며, 결국 교
통 관련 사회자본 축적이 심각한 결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나 도시 공간의 제약 등을 고려해서도 자동차화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가하고 공공교통기관을 우선시켜야 한다는 것은 이제 시대적 요청이 되
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의 재평가와 복권(復權) 
및 환경중시의 흐름 그리고 일본에서의 노동력 부족과 도로 혼잡에 의한 트럭의 
운송력 저하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트럭에서 철도로의 화물 운송의 전이(轉移)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도 철도 중시 경향
이 강해지고 있다.
철도 등의 공공교통에 비해 도로 중심의 교통투자가 계속돼 왔던 것은 종래의 
비용편익분석이 환경이나 사회적 측면의 비용과 편익을 포함하지 않아 그 선택
에서 철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왜곡이 발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종 교통시설의 투자 메카니즘의 상위(相違)가 각 교통시설간의 투자 배분에 
왜곡을 가져온다. 자동차‧항공‧항만이라는 교통 서비스에 있어서 그 기초시설인 
도로, 공항, 항만의 정비에 대해서는 공공재(公共財)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투자로 건설하고 그 시설에 대한 투자의 수익성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적 판
단에 의해 결정하면서, 일반 국민(교통소비자)에게 더욱 필요한 부문이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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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이 더 큰 철도나 공공교통사업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를 전제로 그 비용
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매카니즘은 시정돼야 한다. 
② 교통투자 배분구조의 불합리성 
기존의 교통투자 시스템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사
회적 요구를 올바로 반영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또한 철학이나 기본원칙에 입각
해서 투자규모를 비롯한 배분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도 없는 형
편이다. 
배분비율 결정의 비민주성, 불투명성도 지적할 수 있다. 투자에 관한 결정과정
이 행정-전문가-시민사회 등 여러 사회 세력의 파트너십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
야 함에도 현실은 중요한 결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모순 구조가 온존하고 있
는 상황이다.
도로, 철도 등 서로 다른 교통시설의 타당성 평가시 통일된 평가방법과 기준이 
미비하고, 교통투자사업들간에 객관적인 비교평가와 투자 우선 순위 결정이 어
렵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곤란한 측면도 있다. 
녹색교통운동이 1998년 초에 실시한 교통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광역교통시설, 유보계정 외에 ‘시내버스 계정’, ‘도시철도 계정’, 
‘교통안전 계정’, ‘연구개발 계정’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반면, 응답
자의 70% 이상이 도로투자를 줄여야한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동적, 공공적 교통부문에 있어서의 교통자본축적의 상대
적 정체, 그리고 개별적, 사적 교통에 있어서의 급격한 발전은 교통 관련 사회자
본축적의 파행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③ 수요의 과대 예측과 수요 추종형 교통계획
전국 각지에서 수립되고 있는 도시계획, 교통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의 수요 예
측에 반영된 장래 우리나라 인구의 합계는 1억명을 상회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
다. 프로젝트 사업의 규모를 키워 사업비를 증액하고 수입을 올리는 관행은 도덕
성 혹은 범죄적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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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의 감축은 몇 가지 수요관리기법들을 분산적으로 시행하는 차원이 아
니라, 자가용 승용차 교통량 감축에 대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정책의
지가 필요하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정부 조치에 의해 교통량이 제한되고 있다. 
이런 조치가 느슨해지면 교통량이 늘어나고, 강화되면 줄어든다. 교통량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합리적인 정책을 세
우느냐에 달려 있다. 
④ 장기 종합교통계획의 부재
우리의 기존 교통정책에서는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 및 계획의 수
립‧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가 장기 교통정책 및 계획에 바탕을 둔 교통투
자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시성, 수송효율성이 높은 철도 등 대량 교통
수송시설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였다. 도로연장이 1962년의 27,170km에서 97년의 
84,968km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철도영업연장은 같은 기간 3,032km에서 
3,118km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철도교통은 수송능력 부족으로 심각한 
승차난을 초래하고 도로교통의 경우 승용차 이용의 급증으로 교통정체를 가속화
시키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3) 도로건설사업의 실태와 영향평가의 문제점
SOC 투자는 건설, 기계산업 등 기간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소득과, 생산을 확대
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기여한다. 특히 정부의 공공투자사업은 고용유발효과
가 민간부문보다도 10배 이상으로 크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연 5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조기 집행으로 IMF 이후 위축된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
의 이러한 취지와 노력은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
나 현재 집행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 중 특히 도로투자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그 거대한 규모의 자금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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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면에서는 해악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도로건설사업의 계획 및 추진체계가 다기화 됨에 따라 중복투자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국도와 고속도로, 지방도 투자시 동일한 도로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및 투자 주체가 건교부, 지방자치체, 지방국토관리청 등으
로 상이함에 따라 인접한 구간에서 도로사업이 중복 병행 실시되어 경제적 효과
가 상쇄돼 버리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천안‧논산 및 대전∼통영 고속도로, 중앙
고속도로 등 현재 건설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속도로 옆으로 나란히 달리는 노선
의 기존 국도가 신설 혹은 확장되고 있어 중복투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도
와 도시계획도로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SOC 조기 투자 명분 아래 환경 
파괴적인 도로공사가 마구잡이로 전개되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도로건설사업의 근본 문제는 IMF 이후 교통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이전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이
라도 기존의 과다한 교통수요 예측 관행을 버리고 보다 합리적인 수요예측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수요를 추구하기보다는 교통량을 저감하는 능동적인 교통정책
을 입안해야 한다. 장래의 교통량과 교통수요는 결코 고정불변의 운명은 아니다. 
교통방법과 패턴에 대한 시민의 선호와 욕구조차도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아니
며, 절대적 규정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시민의 선호와 욕구의 일부는 자동차산
업자본의 의도와 유도에 따라 형성되기도 하며, 국가가 막대한 공공자본을 투입
해 자동차가 달릴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확대 심화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정책의 기조를 세우는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떠한 모양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대중의 생활교통을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하는가에 
따라 미래의 교통량과 교통패턴은 변화될 수 있다. 현대교통에서 이러한 교통정
책을 입안 실행하지 못한다면, 2,020년에 자동차가 2,200만대가 되고 2,050년에는 
5,000만대가 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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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도로 중복 투자와 환경파괴적인 도로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 합리적
이고 수요관리를 전제로하는 수요예측과 중장기 종합계획에 입각한 투자가 이루
어져야 하며 그동안 비효율과 전시행정적 산물로 전개됐던 SOC사업을 전면 재
검토해야 한다.
도로건설 자체에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대의 환경적인 문제는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환경의 중요성을 간
과한 인간 행위는 곧바로 경제적인 손실과도 연관되게 마련이다. 환경전문가들
은 도로건설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 이를 도로건설 사업의 각 단계별로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구상단계
근래 국도 확‧포장 사업들은 사업명과는 달리 대부분 도로 신설사업이며, 기
존도로를 활용하여 확장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현재의 국도, 지방도의 계획사업
들은 고속도로 계획과 구분하기 어려운 고속화도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환
경적‧경제적 손실이 크다.
사업 시행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도로 이용량 및 이용자의 편익 
위주로 검토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환경보전에 따른 
편익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 자동차 위주로 도로를 건설하는 개념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로건설이 이루어질 수 없다.
(2) 노선선정 단계
도로건설사업은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선정 단계
에서부터의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많은 사업에 있어 도로계획의 지표인 교통량 예측은 그 신뢰도와 타당성이 미
흡하며, 이로 인해 해당 도로건설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고, 또
한 일부는 결정된 사업의 당위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거나, 단순히 하나의 과정으
로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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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도로의 선형이 양호하고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의 경우에도 도로의 기
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도로들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신설도로계획을 수
립하여 중복된 도로를 만들고, 기존도로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조기에 격하시켜 
마을간 도로 등으로 이용되거나, 조기에 폐도화됨으로써 유용한 기존도로의 가
치저하 현상이 발생되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저해시키며, 필요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계획노선이 주로 산지를 통과하게 되어 과도한 절‧성토로 인한 심각한 산림생
태계 및 경관의 훼손이 발생되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노선 선정시부터 충분한 
검토나,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 등이 매우 미흡하다.
(3) 노선설계단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차량 및 도로이용자 위주로 제반 
설계기준들이 획일화되어 있어, 계획노선의 지역 및 지형 특성을 고려한 도로건
설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한 많은 환경적‧경제적인 부작용
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상기의 도로설계규정상 계획도로의 설계속도가 도로의 차선수를 기
준으로 평지와 산지도로로 각각 명시되어 있으나, 산지의 기준이 모호하며, 근래 
같이 산지로 주로 도로가 계획될 경우에도 대부분 평지의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대규모 절‧성토 및 대장교 등의 대규모 시설들이 필요하게 되
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된다.
도로의 성격, 교통량 수준, 그리고 지역 및 지형 특성 등의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입체교차로 계획이 많아 상당한 임야나 농경지가 편입되고, 비용
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4) 환경영향평가 단계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도로계획인 경우, 대부분 실시설계가 완료된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예상되는 환경적인 영향이 잘못된 노선 선정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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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경우,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
평가대상 도로사업들의 경우 단거리인 구간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여타 구간들과 연계된 일관성 있는 평가가 곤란하고, 일부 구간은 평가대상에 못
미치는 구간연장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
으며, 또한 이미 공사가 끝난 노선과 연계된 계획노선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노
선변경 등의 사전 대책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2차선 이상의 도로 확‧포장 사업은 연장이 10km 이상일 경우에만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 되나, 근래 대부분 도로 확‧포장사업들이 기존 도로를 활용하지 
않는 사실상의 신설도로로 계획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신설도로계획이면서 도
로 확‧포장 사업명을 가진 많은 도로사업들(10Km미만)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서 제외되고 있다.
4. 지속가능한 교통과 국토관리방향의 모색
20세기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들 중에서도 이동수단의 변화 발전은 가장 비약
적인 것이었다. 초기 산업혁명을 증폭하고 20세기의 생산과 소비, 도시와 사회문
화가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된 것도 인류가 이용하는 이동수단의 혁명적인 변화 
발전이 전제가 되었다. 하지만 천리준마보다도 빠르고 안락하며 하늘을 날고 바
다도 장애가 되지 않는 현대 인류의 교통은 20세기의 끄트머리에 와서 항상 문제
로 말해지고 있다. 
20세기 자동차 교통의 문제로는 혼잡과 주차, 교통사고와 환경파괴가 거론된
다. 일부에서는 이미 자동차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편익보다 폐해가 커지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안전한 이동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교통약자의 이동의 자유가 현저하게 제약되고 있다는 점이 20세기 교통문
제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된다. 이는 시민교통권의 침해로 설명된다. 공공교통의 
몰락과 그로 인한 생활교통의 위기라는 문제 역시 시민교통권의 문제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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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 
근대국가의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거주‧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생존권 등 인류사회가 도달한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저한의 의식주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행복한 생활은 의식주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도 꼭 필요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교통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새로운 인권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현대의 교통이 시민의 교통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21세기 교
통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한다. 시민교통권을 확립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며 
환경적 부하가 적은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21세기 교통의 방향으로 
삼는다면 먼저 교통투자의 투자배분을 바꾸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교통안전과 
대중교통을 발전시키면서 녹색교통을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지역
에 따라 나타나는 양태가 다르므로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교통정책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에 재원과 권한을 이양하고 그 지역의 교통체계 형성에 책임
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동성의 증진에만 몰두하여 접근성을 포기하는 정책은 교통체계의 왜곡을 가
져왔다. 과도한 도로 중심 투자는 사실상 자가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
가지의 결과로 귀결되어 교통혼잡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 교통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자동차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
동차 이용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 교통량 줄이기는 몇 가지 수요관리기법들
을 분산적으로 시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자가용 승용차 교통량 감축에 대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이
미 세계의 모든 도시에서는 정부의 조치들에 의해 교통량이 제한되고 있다. 이들 
조치가 느슨해지면 교통량이 늘어나고, 강화되면 교통량은 줄어든다. 도시의 교
통량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어야 하는 비(降雨)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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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보다 나은 대중교통 시스템’, ‘교통
진정’, ‘교통약자의 장벽 제거(Barrier Free Design의 확대)’, ‘도시내 마을만들기
(urban village)’ 등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더욱 발전시
켜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자동차 통행을 줄임으로써 혼잡과 오염을 감소시켜  다
른 도로 이용자들에게 간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는 
캠페인에 의해서보다는 시민들이 대중교통과 접촉하게 됐을 때, 대중교통이 실
질적인 흡인력을 보여줄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이 그 불편함으
로 인해 자가용 승용차로 옮아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역할을 하도록 대중교통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교통투자가 도로 등 각종 건설 투자에만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구호 차원에 머무른 대중교통 우대정책
이 아니라 실제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종합교통정책으로 조명받는 통합적
인 전략행정과 효율성이 요구된다. 교통계획은 그 자체로 수요절감을 위한 계획
이어야 하고 원인자 혹은 수익자 부담이 명확한 조세정의를 세워야 하며, 공공교
통으로서 접근과 참여를 위한 시민권이 보장돼야 한다. 
교통계획 및 도로, 철도, 공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전략에는 경제성만
이 아니라 형평성, 생태성, 도시계획 등의 평가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교
통투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교통투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하고, 투자와 정책의 결정과정에 행정가와 연구기관만이 아니라 시민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입안자가 어떤 철학을 갖고 도시를 운영해 나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독
일의 경우에는 철도와 도로의 적합한 분업을 교통정책의 중요한 모토로 삼고 있
고, 주요한 모든 새로운 건설이나 개발 프로젝트들은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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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overall economic), 생태학적(ecological), 도시계획(연방 간선도로의 경우
에는 town-planning), 부가적(additional) 이라는 4가지 평가기준(criteria)을 적용한
다. 이들 기준 가운데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받는 것은 없다. 4가지 평가요소들은 
무리하게 조합되지 아니하며 각각의 평가 요소로 기능 하지만 정책 결정이나 정
치적인 고려의 선택기준으로 활용되고, 정책 결정기구나 주요 기준이나 평가결
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단일한 양식으로 요약된다(R.O.G. FMT 1992: 20-25).
그리고 경제성 평가에서는 에너지 보존을 포함한 운영비 절감, 접근성
(accessibility)의 향상,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지역 
발전에의 기여 정도, 교통안전 증진에의 기여도, 소음이나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
오염의 저감과 같은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R.O.G. FMT 1992: 20-21).
생태학적 평가는 교통관련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생태학적 위
험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10km 이상의 신규 건설사업에 적용된다. 사업계획 대상 
지역에서 생물종(種)과 생물의 생활권, 물, 경관, 리크레이션, 문화 등 여러 영역
에서 생태학적 위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도시계획 평가에서는 중요한 개별 건물들, 도로 공간, 도시 공간과 빌딩의 배
치, 장소의 어메니티, 공간 분리 효과, 예상되는 효용, 도시 생태계 등의 항목으로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독일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의 중시를 통해 도로와 철도에 대한 투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과 
공공교통 우선의 환경,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정책 입안의 바탕을 이루고 
있고,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운영비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종합교통계획
의 체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투자에는 그 규모보다도 원칙과 철학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육상교통 
인프라에만 매년 400억불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고, 이들 시스템을 운영, 유지하
는 데만 같은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U.S. DOT 1991b: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문제로 인한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향후 교통투자에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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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투자의 축소와 동시에 철도, 도시철도, 시내버스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련 예산이 대부분 도로와 주차장 건설에만 쓰이도록 강
제하고 있는 현재의 투자통제 시스템도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 당국이 도입을 검
토하고 있는 주행세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교통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투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교통투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교통수단에 통일된 평가지침(Macro Economic Evaluation 
Guideline of Transport Infrastructure)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우선 순위별 투자계획
을 제시해야 한다. 교통세의 조정과 관련하여 교통투자의 배분비율은 재조정되
어야 하고, 향후 교통투자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은 행정가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시설은 시민의 교류를 가능케 하는 물적 기초이며, 교통수단은 본래 시민
의 자유로운 교통을 돕기 위한 것이다. 다면적인 시민의 생활은 다양한 교통시설
과 교통기관을 필요로 하지만, 교통수단이 도시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어디
까지나 시민에 의해 구사되고 관리되는 대상일 뿐이다. 다양한 생활을 위해 활용
되어야 할 자원 공간을 단지 교통만을 위해 사용한 결과 국토 환경이 악화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였다.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환경을 개선하여 풍요롭고 문
화적인 생활을 만들어 내는 일에 기여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다면 21세기 국토‧환경 및 도시‧교통 정책의 이념적 방향은 교통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평성의 유지, 교통공개념의 실현, 보행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가로의 공공적 이용 개념에 근거한 가로 민주주의의, 생태 지향, 생명 존중 그리
고 시민참여의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국토계획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한다면, 개발수요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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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촉진하거나 예상되는 수요 증가에 맞는 공급 확대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 
자체가 개발수요를 줄이는 계획이 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범위을 넘지 않는 SOC
계획이 중요하며, 이는 수요관리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교통계획의 변화가 관건
이 된다. 국토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보장은 교통정책의 비젼과 
목표 그리고 철학의 전환에서 중요한 실마리의 하나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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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H A P T E R
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서 환경정의와 부정의
정회성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문제의 제기
인류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선
사시대부터 인간사회가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지면서 인권이 유린되고 
민중과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며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피지배층은 
이러한 지배층의 지배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구성원간
의 평등을 신장하기 위한 해방운동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정의(justice)라는 개념은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쟁취하고자 하는 피지배
층의 저항운동이 지향하는 사회제도의 규범적, 윤리적, 도덕적 지침으로서 출현
되었다. 빈곤계층의 부유계층의 경제적 자원 독점에 대한 저항, 여성의 남성지배
에 대한 저항, 소수민족의 다수민족의 지배에 대한 저항 등 저항의 목적이나 주
체나 저항운동의 양태가 매우 다양하였다. 때문에 저항운동이 추구하는 정의라
는 개념도 다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정의는 공동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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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사회정의(social justice)로 이행되었으며 주로 정치적인 자유의 쟁취와 경제적
인 평등의 확보가 주요한 관심사였다.
이에 따라 산업혁명 이후 근대문명사회가 대두되면서 일부서구사회에서는 물
질적인 풍요와 함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크게 신장하였다. 그러나 산업화는 환
경오염과 자연파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불러 왔다. 특히 1960년대이래 각종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분석과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사회경제적인 약자
에 집중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짐에 따라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리우선언의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제시와 
함께 세대간 공평성의 문제도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개발에 따른 환경용량의 감
소와 자원기반의 파괴는 미래세대의 생존기반을 상실케 하기 때문이다. 
환경정의 또는 공평에 관한 논쟁은 1960년대 이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나 아직은 충분한 연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1) 우리 나라
에서도 1990년대 후반에 들어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미래세대와 사회경제적인 
약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환경정의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
작하였다. 1999년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논의에서는 환경정의 규정을 포함시키
려고 한 바 있다.2)
국토의 개발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부정의의 문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도 초래하고 있다. 개발이익의 사유화 
허용은 국토의 난개발은 물론 각종 부동산 투기와 경제활동의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오고 있다. 토지규제와 이용에 대한 정책과정에서 결정단계에서는 특수이익
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s)가 만연하고 구역지정 및 인‧허가 등 집행과정에
1) 환경정의 논쟁은 8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유해폐기물처리시설이 유색인종 거주지에 집중적으로 입지
하는 경향이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환경인종차별주의 논쟁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
러한 논쟁에 대한 요약정리에 대해서는 (Sampson, (http://pwl.netcom.com/∼bsampsom/rms/ 
envjust.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2) 미국에서는 1994년 4월 모든 미국의 기관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환경정의를 구현하도
록 명하는 대통령 칙령(EO12898)을 발령하였다. 환경보호처는 환경정의실을 창설하고 국가환경정의
자문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환경정의의 측면을 다루도록 하였다(http: 
/www.nyu.edu/pages/elc/ej/BEEN/yale-intr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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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각종 행정비리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그간의 각종 국토정책에 대
한 연구는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매우 드물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 있어서의 환경부정의가 발생하는 구
조를 파악하고 환경정의를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2. 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서의 환경정의 문제
1) 정의의 개념과 관점 
현대에서는 정의(justice)를 종종 공평성 또는 형평성(fairness)의 개념으로 설명
한다.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회가 일단 정의가 구현된 사회라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사안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사회구성원에게 각
자 자신에게 귀속될 “응분의 몫(desert)”이 주어지느냐의 문제로서 표현될 수도 
있다. 사회적인 응분의 몫, 즉 사회적 이익과 부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를 사회정의(social justice)가 구현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회정의론은 분배적 정
의(distributive justice) 문제로 좁혀져서 살펴보는 것이 보편적이다(한면희 외, 
2000). 
정의의 개념이 형식적으로 다듬은 것은 아르스토텔레스라고 한다. 아리스토텔
레스에 의하면 ‘똑같은 것은 똑같게 다루고 똑같지 않는 것은 똑같지 않게 대하
는 것’이 정의이다. 이러한 개념은 모든 정의론에서 공통적인 특성으로 같은 경
우에는 같게 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소의 원리’라고도 한다. 그러나 무엇이 똑
같고 무엇이 똑같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 정
의의 원리’(principle of formal justice)라고 한다. 형식적인 원리는 성별, 인종 등의 
차별은 물론 공정한 몫의 분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정의의 원리가 현실화될 수 있으려면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해 줄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도덕적인 특성이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때문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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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이 같게 대우하여야 할, 즉 이익과 부담의 분배를 결정하는 토대기준으로
서의 실질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면 이를 ‘실질적 정의의 원
리’(material principle of justice)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기준의 정의론
이 발달하여 왔다.3) 
자유주의 정의론은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의 핵심적인 틀인 소유권을 정당화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를 적극적
으로 반영하는 정의론이 그 골격이다. 로크는 개인이 무소유인 토지에 자신의 노
동력을 투입하여 개간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자유
로운 노동활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같은 맥락을 이어받
은 공리주의 이론에서는 각자가 “유용성을 창출한 데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정
의롭다고 본다. 
반면 사회주의자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부르주아지의 프롤
레타리아 착취가 가능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의론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마
르크스는 정의론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철폐되고 공유화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의 분배적 정의로 초기단계의 “노동기여에 따라” 에서 종국에는 “각자
의 필요에 따라”로 이행한다고 한다. 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 헨리 조지도 토지의 
사적소유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며 토지단일세를 주창한 것으로 유명하다.  
정의론으로 유명한 죤 롤스(John Rawls, 1971: 60)는 사상체계의 제1덕목이 진
리(truth)라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justice)라고 하여 일단 정의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의 정의의 원리를 개진한다. 첫째, 각자는 타인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초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
정되어야 한다: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되고, ⓑ직책과 직위는 공정한 기
3) 정의의 원리의 대상으로 레셔(N. Rescher)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①각자에게 평등한 몫
을, ②각자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③각자에게 그 능력이나 장점이나 업적에 따라, ④각자에 그들의 
노력이나 희생에 따라, ⑤각자에게 사회적 기여에 따라, ⑥각자에게 경제적 유용성에 따라, ⑦각자에
게 공공선의 요구에 따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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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균등의 조건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흔히 전자를 자유 우선
성의 원리, 후자를 차등의 원리라고 한다.   
사회정의론은 인류역사를 통해서 발생한 계급, 인종, 여성, 경제 등의 각종 사
회문제에 대한 도덕적인 해법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특히 심
화되고 있는 환경위기, 즉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문제는 환경정의라는 개념을 태
동케 하였다. 즉 환경위기의 심화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문화
적 규범과 가치, 규칙, 규정, 행동, 정책, 결단 등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환경정의의 개념화 
 
환경정의는 사회정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Low, 2000). 우리의 생활
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과 비용에 특정집단의 국민들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며 공평하지 않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4) 즉 환경적으로 정의롭
지 못한 사회적인 자원이용 양태는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정의롭다고 하여서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때문에 환경정의의 개념은 사회정의 개념 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라는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연자원은 다른 이용자의 필요는 물론 현세대와 미래세대
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평한 방식으로 할당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파
악될 수 있을 것이다.5) 환경정의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환경적 위해성과 관계되
어 있다. 사회가 처한 환경적 위해성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4) 환경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로버트 불러드(Robert D. Bullard)는 환경정의 논쟁은 환경
파괴의 역진적 성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적 평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사회정의운동의 연장으
로 파악한다.
5) "Natural resources should be used and shared in an equitable manners, which impl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of other users and also the need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OECD. 1995. 
3. Environmental Principles and Concepts. Joint Session of Trade and Environment Experts. 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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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환경정의는 환경피해의 역진성은 물론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부담의 역진성과
도 관계된 것이다(토다 키요시, 1996 : 304-305). 결국 환경정의 문제는 환경에 대
한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의 불균형된 분포와도 관련된 문제이라고도 할 수 있
다. 환경정의와 중복되어 사용하는 환경적 공평성(environmental equity or fairness)
이라는 개념은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는 원칙과 정의의 본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환경위기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철학적인 관점
에서 보았을 때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자연을 자원으로만 파악하는 산업
주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자연을 인간의 이용대상으로만 파악하는 서양
의 과학기술문명의 지배적 세계관에서 환경위기가 발생하였다는 진단하에서 환
경윤리이론이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톰 레간의 동물권
리론, 폴 테일러의 생물중심주의, 레오폴드의 토지윤리론, 안 네스의 심층생태주
의 등이 그 예들이다. 주목할 한 한 것은 피터 웬즈의 동심원 환경정의론
(cocentric circle)이다(Peter Wenz, 1988). 웬즈는 우선 고도 과학기술사회에서 개
인이 당할 수 있는 예기치 않는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속수무책일 수 있음을 들어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리고 사람이 취해야 할 도덕적 의무
의 대상범위에 자국내의 사회적 약자, 제3세계의 민중, 그리고 미래세대 인간까
지를 포함시킨다. 그리고 권리의 개념을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로 구분하여 
동물에게도 소극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이어 자신의 다원적 정의론의 지침을 제
안한 바 있다.
환경정의 개념이 지니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정의와 생태정의를 나누
어서 파악해 보려는 시도도 있다(Low, 2000). 환경정의는 정의의 개념이 인간간
의 자연환경이용에 따른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나 생태정의는 인간사회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즉 논점이 환경적 선이나 환
경적 해악을 시간과 공간에 걸친 인간간의 관계를 다룰 때는 환경정의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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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3)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의 환경정의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을 살펴 볼 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정의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Pops, 
1997). 
첫째, 국가간 공평성(inter-national equity)문제이다. 제2세대 환경문제가 대두되
면서 국가간 공평성 즉 저개발국가와 선진국가간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갈등이 
중요한 환경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열대림의 보전, 사막화 현상 등의 지구환경 
문제와 제3세계의 절대빈곤 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도덕적 책무가 논점이다. 산
업혁명이후 경제개발을 이룩하면서 현재의 지구환경파괴에 책임을 느껴야 할 선
진국과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열대
우림 등 자연자원 부국간의 책임분담 문제가 핵심적인 논의의 대상이다. 특히 미
국 등 선진국민의 과소비는 지구생태계 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둘째, 특정국가 사회내부의 공평성(intra-societal equity)문제이다. 어떤 사회의 
특정집단이 환경적인 위해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현상에서 파생한 것으로서 경제
성장과 환경보호간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각종 환경오염 피해자가 사
회경제적 약자인 여성, 노인, 유아, 빈곤층 등에 집중되는 문제로서 가장 심각하
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환경에 제공하는 혜택은 사회경제적으
로 유리한 계층이 누리는 반면 환경오염 피해는 빈곤층, 노약자, 여성 등 사회경
제적, 생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의 환경정의는 
사회정의와 거의 동등한 방향에서 파악될 수도 있다. 
셋째, 세대간 공평성 (inter-generational equity)문제이다. 생태계의 동태적인 성
격은 과거, 현재, 미래가 상호 연결되어 있어 현세대의 선택은 다음세대의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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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세대가 범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행위
는 후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며 결국 후세대의 생존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현세대의 개발과 과학기술의 발달이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핵심
인자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한 신뢰성의 정도가 핵
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생물종간의 공평성 (inter-species equity)문제이다. 의사결정자가 인간이 
아닌 동물 및 식물 종에게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생물종
의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사안인데 각자의 자연윤리관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생태주의적 가치관의 대립으로 우리
는 적어도 생태계를 파괴하고 종의 멸실을 초래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도덕적
인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이 다양한 환경정의의 측면들이 서로 상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환
경정의를 구체적인 정책분석이나 평가에 사용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게 마
련이다.
4)환경오염 피해와 환경정의 문제
환경오염 피해는 피해의 공간적 범위, 피해함수의 특성, 피해의 불가역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의 공간적 범위
환경오염 피해는 피해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제1세대와 제2세대로 나눌 수 있다. 
제1세대 환경문제는 빈곤과 저개발에 관련된 산업활동으로부터의 발생하는 
수질, 대기, 토양오염문제이다. 제1세대 환경문제는 환경오염 물질의 지역적인 
집중에 의해 발생하는 국지적인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제1
세대 환경문제는 공해방지기술의 발달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다소 극복되고 있는 
상황이나 경제개발에 이제 착수한 후진국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 1 장∙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서 환경정의와 부정의   133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부유한 계층은 환경오염 피해를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제1세대의 환경문제는 사회정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2세대 환경문제는 범지구적 또는 지역적 생태계 파괴위협을 지칭한다. 산성
비, 오존고갈, 지구온난화, 산림 벌채와 황폐화, 생물다양성,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전 등이 이에 속하는 문제로서 지구적 공공재의 파괴와 고갈에 대한 문제이
다. 지구적 공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구환경파괴를 초래한 경
제성장의 선발국이자 현재의 과소비국가인 선진국의 책임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2) 환경오염 피해함수의 형태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는 오염물질의 피해함수 형태 즉 임계치(threshold effects)
의 유무에 따라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첫째, 임계치 효과가 뚜렷한 오염물질의 경우이다. 극독물, 유해화학물질 등의 
피해는 특정농도를 넘어서면 즉각적이고 급격한 피해를 초래한다. 이 같은 임계
치가 있는 오염물질의 국지적인 집중은 사회경제적 영향력의 차이 정도와 무관
하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때문에 각국은 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토지이용
규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계치 효과가 뚜렷한 물질에 대한 
관리 소홀은 사회정의와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임계치 효과가 미약한 오염물질의 경우이다. 어떤 오염물질이 초래하는 
피해는 그 피해가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완만하며 장기적인 누적에 의해 피
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그 피해를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관심도도 낮아 특히 저소득층이나 미래세대에 그 피해가 집중될 가능
성이 높다. 예를 들어 환경호르몬물질과 같은 경우에는  임계치 효과는 낮으나 
소량의 오염물질이 장기간 축적되어 그 피해가 후세대에 나타난다. 세대간의 정
의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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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파괴의 복구가능성
환경오염이나 자연훼손을 사후에 복원할 수 있느냐 여부의 측면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환경오염이나 자연파괴가 있어도 사후에 그 피해의 복구 또는 복원이 가
능한 환경오염이나 자연파괴이다. 복원이 가능한 환경오염이나 자연파괴는 경제
적 자원의 배분상의 효율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정의측면에서의 문제해결에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경우에는 정의 측면에서 부담이 다소 
적으며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최근에는 생태효율
(eco-efficiency)의 개념으로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둘째, 희귀 생물종의 멸종, 수려한 경승지의 파괴 등 일단 피해나 훼손이 있으
면 복구나 복원이 불가능한 환경파괴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세대간의 정의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우려가 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예방적 조치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준수를 요구하게 마련이다. 생물종과 관련하여서는 생태정의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인간이 자신의 활동에 의해 특정 생물종의 멸종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3. 국토의 보전 및 이용정책에서의 환경부정의의 양태와 원인
1) 국토이용에서의 환경정의와 부정의
환경정의의 문제는 자연의 개발에 따른 피해가 사회적 약자집단에게 쏠렸을 
때 발생한다. 때문에 환경정의에 대한 논의는 자연의 이용에 따른 이익과 부담이 
사회적 약자나 강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러나 문제는 환경정의라는 개념을 정책적인 분석과 결부시킬 때 정책에 대한 추
상적인 정당화를 하는 기능이외에는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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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우리가 정의를 논하는 목적은 도덕적으로 잘 정돈된 사회(a morally 
well-ordered society), 즉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정의라는 
논리적 유희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것보다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정의를 향상시
키는 인자와 부정의를 감소시켜 주는 인자를 각각 찾아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때문에 무엇이 정의냐 하는 적극적인 질문보다는 어떤 것이 최소한 피하여야 
할 정의롭지 못한 행위, 즉 부정의(injustice)이냐 하는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
책분석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Gyu-Cheon Lee, 1994). 더욱이 정의 개념
은 잘못된 작위의 문제만을 논하는 반면 부정의 개념으로는 수동적인 정의롭지 
못한 부작위의 문제도 포함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정의 문제는 사전적인 작위의 결여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정책이 정의롭다 아니다 하는 의문에 대한 해
답을 찾는 것보다 어떤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존재하는 부정의가 무엇이냐를 탐
구해 보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을 것이다.6) 그리고 환경적인 부정의
(environmental injustice)를 초래하는 요소를 찾아서 치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환경정의의 개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개인 또는 집단 그리고 국가의 환경적으로 정의롭거나 그렇지 못한 국토
이용이나 활용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7) 
첫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국토환경 향
유권을 부정하거나 제약하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국
6) 물론 적극적으로 환경정의 기준을 개념화 하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제랄드 팝스는 정의로운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즉 ①공평한 배분이 필요하다. ②이득을 보는 사회
에서 보다 많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편익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내부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환경에 
대한 부담과 편익이 배분되는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Gerald Pops, 1997).
7) 다음에서 제시한 기준은 앞에서 논의한 환경정의 원칙들이 함의하는 내용과 Timothy Beatley (1994, 
Chap. 4)의 토지윤리규범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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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최소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기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타 지역에 환경적 위해성을 전가하
려는 토지이용도 정의롭지 못하다. (토지이용은 환경오염의 공간상의 이전이 없
도록 하여야 정의롭다) 
셋째, 소수의 이익이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수의 환경적 이익이나 복지를 저
버리는 토지이용은 정의롭지 못하다. (사회적 환경이익의 사회적 향유자수를 최
대화 하는 토지이용정책이 정당하다)
넷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집단의 환경적 조건을 악화시키는 토
지이용 정책은 정의롭지 못하다. (토지이용은 가능한 한 사회의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최대한 추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토지이용으로 인간이나 자연환경에 위해를 가하고도 이에 대한 경제
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환경비용은 발생한 자 또는 
지역에 내재화되는 것이 정의원칙에 부합된다)
여섯째,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가 아닌 인간의 토지이용 행위가 여타 생물이 지
니는 본원적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희귀종과 멸종위기종
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적극 보전되어야 한다) 
일곱째, 후세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소중한 경관이나 자연 그리고 대체불
가능한 문화적 역사적 유산을 멸실시키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다. (미래세대의 
환경적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토지이용이 정의롭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국토의 보점 및 이용에 관련된 주요한 몇 가
지의 정책이 지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개선 방향를 모색해 보도록 한다.  
 
2) 산업시설 및 환경오염시설 입지 문제
환경부정의의 문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들이 저소득계층이 밀집된 지역
에 입지하는 성향이 높다는 현실에 배경을 두고 제기되었다. 생활주변이 오염되
제 1 장∙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서 환경정의와 부정의   137
었을 때 부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수단이 있는 반면 가난한 자는 
이를 회피할 능력이 없어 수인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산업시설이나 
환경혐오시설은 저소득층 주거지역 주변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8) 이는 
동 지역이 지가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고 또 환
경피해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도 울산‧온산지역 등 공단주변지역의 농어민의 환경피해 노출, 폐기물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에 따른 갈등 등이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문제는 
동일 세대에서의 환경자원이용에 따른 공평성의 문제로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
다. 환경피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래도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
으켜 이러한 부정의의 문제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환경피해가 장기에 
걸쳐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책집단이 정보를 
독점하여 문제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 피해가 구체화되어 지역주민이나 사회가 
이를 인지할 때는 이미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독점이 부정의를 초래하는 상황이다. 
환경오염시설의 입지에 따른 부정의의 문제는 보상의 결여(lack of 
compensation)라는 문제로 악화되는 측면도 있다. 초기 산업시설에 의한 환경오
염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능력과 방법이 미흡
하였다. 유명한 일본의 미나마타병, 이따이이따이병 그리고 우리나라의 온산병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환경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
어지기도 하나 여전히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 문제는 환경
부정의는 물론 사회부정의의 문제를 함께 내포한다는 성격을 지닌다.
최근에 들어서는 쓰레기소각장, 원자력발전소, 하수종말처리장 등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의 입지에 따른 갈등, 즉 님비현상이 환경부정의의 문제로 제기
8) 실제 사회적 약자 주변에 환경적 위해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지하여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례는 많이 
제시되고 있다(토다 키요시, 1996). 그러나 미국에서 유해폐기물 처리장 등 환경적 위해시설이 유색인
종 거주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환경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는 통계적 분석방법의 정당성 등을 문제
로 논란이 있다(Bowe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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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 문제는 기히 발생한 오염피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인 초기 산업오
염의 경우와는 달리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에 대한 불공정한 배분의 
문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 문제는 환경관리의 불확실성과 정책불신에 그 뿌
리가 있다.
3) 토지이용규제정책의 문제
정부는 토지이용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가하게 마
련이다. 도시 용도지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 GR)의 지정, 국립공원
지역의 지정,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 
지방화,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지역 등에서의 규제완화
와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1992년 신경제
정책으로 도입한 준농림지역에서의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전적으로 토지이용을 우호적인 기능과 비우호적인 기능 등 용도에 따라 분
리하여 비우호적인 기능의 근접입지를 억제하는 것은 존 로크가 이야기한 토지
개발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도 합당하다. 보다 넓게 토지
이용규제는 세대간의 피해를 억제하는 수단이 된다. 환경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토지이용 규제는 사전예방적인 환경관리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
다. 때문에 운영이 적정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제도는 그 자체로서도 환
경정의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이용 규제제도는 사회적인 부정의를 창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용
도지역간의 규제강도의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수인정도를 정책적으로 
조정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이용규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마련
인 우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9), 우발손실을 적절하게 보상해 주
9) 지가상승이 현저했던 1969년의 우발이익은 국민총생산의 4.1배, 1978년은 3.3배, 1987년은 2.7배나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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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이정전, 1999).  
우선 현재 난개발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준농림지역의 문제를 살펴 보도
록 하자. 준농림지역은 기존에 보전위주로 관리하였던 지역을 개발이 용이하게 
하도록 바꾼 제도이다. 당시의 폭발적인 도시화 현상과 이에 따른 주택부족 그리
고 지가상승 등 경제적 요인이 그 배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제도는 
소수지주의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과다하게 조장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리하
여 세대내에서의 사회부정의를 초래하면서 난개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 준농림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황폐화는 더 나아나가서 세대간의 
환경부정의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원래 도시의 무분별한 외곽확산을 억제하고 도시주변지
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환경관리
에 도움을 주어 도시내부 거주자의 쾌적한 환경향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
나 개발제한구역 보전의 편익은 세대내 뿐만 아니라 향후 세대간 환경정의 확보
에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현세대의 과도한 개발은 후세대의 가용자
원을 부족하게 만들어 선택의 여지를 줄여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
도 역시 개발손실의 공유화라는 제도적 장치의 불비로 사회적으로는 부정의를 
초래하여 제도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립공원제도는 자연을 원형 그대로 보전하자는 것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서 
세대간 또는 종간의 부정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 역
시 제도도입 초기부터 지정 목적과는 달리 조기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
다. 지정초기에는 국립공원으로의 지정이 도로건설과 집단시설지구 개발 등 위
락시설을 위한 정부지원 확보의 유용한 수단이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들
어서면서 보전을 논하면서도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 
제척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었다고 한다. 이 중 토지관련 조세 등을 통하여 환수된 우발이익은 총발생액의 2%수준으로 나머지 
98%는 토지소유자에 귀속되어 토지소유자와 비소유자간의 부의 격차가 심화되었다(최병선,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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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생물종을 보존하기 위한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은 종간의 부정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생태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에게는 적어도 어떤 종의 멸실을 초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최소한의 서
식공간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것
이다. 그러나 어떠한 기준으로 보호 동식물을 결정하고 이들의 최소한의 서식공
간을 산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보전지역지정에 따른 사적비용의 사회화 하는 문
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4) 절대농지 보전의 문제 
 
농지보전문제는 최근에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제이다. 세계인구는 급격
히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식량의 생산지인 농지가 도시화 및 
사막화 현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구상에는 약 8억이상의 인구가 영양
부족 또는 굶주리고 있는 상태이다. 레스터 브라운은 21세기에는 식량위기의 시
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레스터 브라운, 1995).
우량농지보전문제는 세대간의 형평성의 문제10)로서 결국 농업생산성의 증진 
다른 말로 농업기술의 혁신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60년
대와 같은 저토지 소요형의 농업혁명이 가능하고 이러한 농업기술의 혁신이 환
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농지보전정책이 가지는 정당성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학자들의 예측처럼 환경적으로 건전한 농업생산성 증진에 제약이 크
고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면 도시개발 등에 따른 농지감소는 후세대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맞다면 “절대농지최소면적제도” 등으로 후세대의 식량확보에 
10)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농지는 생산요소로서의 편익은 물론 소비재로서의 편익도 발생시킨다. 그러나 
농지가격에는 생산요소로서의 편익만을 반영하다 보니 시장경제에서는 과소평가되어 사회적으로 적
합한 량보다 적은 량의 우량농지가 보전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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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농지는 확보하여 보전하여야 환경부정의를 
범하지 않는 것이 된다. 물론 이때에는 농업생산활동이 환경적으로 건전해야 한
다는 전제가 따른다.11) 즉 환경적으로 건전한 농업생산활동으로의 전환을 전제
로 후세대의 식량확보를 위한 절대농지보전지역의 확대는 세대간 부정의 발생을 
막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준농림지역제도의 개편시에 우량농지를 절대농지로 지정하여 충분
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압
력이 높은 도시 주변지역의 우량농지보전을 위해서 개발권선매제도나 개발권양
도제도를 활용하여 개발권을 공유화 하여야 할 것이다(이정전, 1999).   
5) 도시적 토지이용의 문제
 
도시적 토지이용은 경제적 공간활용의 중요한 수단으로 발달되어 왔다. 그리
고 어떤 면에서는 현재 우리 인류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부와 풍요의 일정부분은 
도시화가 선물한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적 토지이용은 소비의 고
성능엔진(turbo-charged engines of consumption)을 달게 하는 기능을 하여 환경부
정의의 단초의 하나가 되고 있다(Low, 2000). 그리고 각종 환경시설의 설치‧운영
에 따른 환경문제도 결국 도시적 생활양식이 초래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도시적 토지이용은 집적이익의 극대화로 경제적 재화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도시화는 집적이익 보다 많은 환경오염, 교통혼잡, 
사회적 소회 등 집적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정의에 대한 논란도 
결국 산업도시에서 거대한 부와 참혹한 빈곤의 공존에 대한 저항에서 발아하였
다. 환경정의에 대한 논의도 도시적 삶이 수반한 여러 가지 시설의 건설‧운영에 
11) 현재의 우리 나라의 농업정책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적지 않다. 과다한 비료와 농약 그리고 제초제의 
사용으로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멀칭용 비닐의 무분별한 사용과 무단소각과 매립으로 토양을 척박하
게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우리의 토양적인 조건에도 맞고 경제성도 낮은 축산의 과도한 장려와 지원
으로 환경오염과 파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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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환경적 혜택의 불공평한 배분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시적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환경정의 구현의 핵심적인 사
안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적으로 관리
하며 도시속에서의 자연환경과의 통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또는 생태도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리고 사이버경제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
도한 도시화를 억제하면서 농‧어‧산촌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질적으로 향
상시켜서 재개발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환경정의 구현에
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서의 환경정의 제고방안
1) 국토윤리관의 정립과 확산
국토는 우리 국민 모두는 물론 미래세대 그리고 함께 사는 생물종의 생존기반
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토지를 현세대인의 개인적인 부의 축적의 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활용하여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시점에서 “당신의 모든 힘
과 능력 그리고 정성을 기울여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땅을 보전하고 신이 우리
를 사랑하듯이 땅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토지관을 한번 성
찰해 볼 필요가 있다. 
국토는 결국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인 재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그리고 우리 후손은 물론 우리와 함께 하는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이라
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사회적인 선, 즉 공익의 
극대화를 위한 규제나 계획은 더 이상 규제가 아니라 보다 나은 국토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할 윤리적인 규범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국토이용상의 부정의를 감소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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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되어야 한다.
2) 계획적 국토이용체계의 강화
우선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에 대한 개
인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에 대한 개발행위는 사회적인 선 즉 사회공공재의 공
급이라는 측면에서 행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의 국토이용정책은 지역환경용량을 배려한 국토공간의 합리적 이용으로 
국토의 환경용량을 보전하면서 국토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
다. 국토전체에 대한 정밀한 적성검사를 통해서 국토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상세한 국토환경관리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전우선지역과 개발가능지를 구분하고 보전지역에는 철저한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선계획 후개발”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12) 
도시적 토지이용이 초래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토이용계획체계를 정비하여 일원화하는 방안도 모색되
어야 한다. 서로 단절되고 상충되어 환경적 부정의를 초래하고 있는 도시적 토지
이용과 농촌적 토지이용의 연속성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체계의 통합은 디지탈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국토공간의 합리적 이용정책으
로서의 기능도 지닐 것이다.  
12)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복잡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단순화하고 투명화 하여 불합리한 토지이용규
제를 방지하여야 한다(황희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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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우발손익의 조정13) 
국민의 왜곡된 국토관을 야기하고 국토이용에 따른 부정의의 문제를 악화시키
고 있는 사항의 하나는 토지이용규제나 계획에 따른 우발이익이나 우발손실에 
대한 조정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우발이익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환수의 미흡과 
우발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결여가 환경부정의 발생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
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은 우발이익의 적절한 환수 문제이다.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도시계획 및 
국토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 해당 토지소유자, 인근 토지소유자 또는 관련 
개발업체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이익은 물론 노동이나 
자본 또는 지식의 투자에 따른 정당한 이득이라기 보다는 불로소득적 성격이 매
우 강하다. 그러므로 토지이용 관련계획의 수립‧변경 및 개발에 따른 우발이익
이 사회화할 수 있어야 한다.14)  
반면 개발제한구역지정 등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또는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으로 토지개발을 제한 받거나 지가하락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본 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은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보전지역지정으로 수
인하기 힘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가 이를 보전해 주는 장치
를 강화하여야 한다.15)  
13) 토지이용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상대적인 지가의 상승이나 하락이 초래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은 
우발이익(windfall)과 우발손실(wipeout)로, 정부의 공동투자사업이나 공공토지개발로 인한 주변지
역의 지가 변화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상의 영향을 개발이익과 개발손실로 나누기도 한다(이정
전, 1999). 
14)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각종 토지세, 수익자부담금, 그리고 특별부과금 등 다양하
다. 우리 나라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적 방법과 도시계획사업 주변
지역에 부과되는 수익자부담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용되는 토지감보 등이 있다. 이중 비과세적
인 방법은 개발비용 조달의 측면이 강하고 과세적인 제도도 소극적으로 개발이익만을 환수하기 위
한 것이나 개발이익 마져도 확실하게 환수해 주지 못하고 있다. 
15) 보전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주는 각종 정책이나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전지역에 대한 “환경
과 문화의 상품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보전지역 스스로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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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발이익과 우발손실을 한 묶음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을 공유화 하
는 방향으로의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발이익을 징수
하여 우발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정비가 필요할 것이다(이정전, 1999).
   
4) 환경오염피해보상제도의 강화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보상제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여 지역주민과 생태계에 피해를 준 행위를 한 자나 기업은 그 피해를 철저
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구제를 강화하는 것은 환경정의의 구현은 
물론이고 환경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환경오염 내지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입증이 용이하여야 하고 이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
어야 한다.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구제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환경보험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 본격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이다. 서독‧미국에서는 
일반보험에 가까울 정도로 오늘날 보험회사, 환경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
한 환경보험상품과 기법들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16) 환경보험제도는 환경피
해가 만성적인 것이어서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유용한 분쟁해결방식이
다. 
여야 한다.
16) Chester A. Zagaski, Jr. 1992. Environmental Risk and Insurance. Lewis Publisher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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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기준 및 예방적 환경정책의 강화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
우 중요하다. 환경기준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수요로서의 공평한 환경질의 제공
하는 필수적인 환경관리수단이다. 지금까지는 다만 형식적인 정책목표로서의 기
능만을 하여 환경정의 구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그리나 앞으로는 환경기
준을 반드시 달성하고 유지하여야 할 정부의 최소한의 법적의무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환경관리로 사회적 자원의 사용
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환경오염의 경우 사전예방비용이 사후처리비용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으며 특
히 환경오염피해는 불가역적인 경우가 많아 그 피해비용이 막대할 수 있다. 개발
의 환경영향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사전예방의 원칙은 세대간 형평성
과 종간 형평성의 확보에 특히 유효한 정책방안이다. 그러므로 경제주체의 생산 
및 소비활동, 산업구조, 각종 개발사업,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 오염발생 자체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게 되는 사전적인 환경오염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안된 정책, 계획, 또는 사업들이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영향들
을 사전에 평가하여 정책과 사업의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
다.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SEA)를 도입
하여 개별사업(project) 수준이 아닌 상위단계의 정책, 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통합된 평가와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략환경성평가는 도시기본계
획은 물론 산업입지정책, 자원개발정책 등 각종 정책과 계획의 환경성 평가에 적
용될 수 있다. 
6) 민주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의사결정 
 
환경적 부정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토지관련 각종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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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개와 복수주의, 주민의 환경교육 및 훈련, 정부와 지역사회간의 동반자관계
의 구축 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가, 지역, 정부와 산업, 각급 조직과 가계 등의 자율적인 환경개선 노
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생산‧소비주체의 스스로 환경친화성을 제고하는 실천
적 환경보전이 일상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환경주의 가치가 각 집단의 조직
의 내재가치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환경 및 개발 정책입안 및 추
진과정에서 정부부처, 산업계, 지자체, NGO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제고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환경개선을 추구할 때 환경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각종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도 환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 개발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개발관련 예산지원에 환경성과를 연계시키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17) 그
리고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긍정
적인 누출효과가 큰 환경자원을 보유‧관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
세의 배분기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18)
5. 결론
환경정의에 대한 논란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환경위험에 대한 과다한 노출에
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경제가치에 우선을 둔 산업사회의 대두와 
도시적 생활양식으로의 변화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초래한 자연자원의 고갈로 개인간의 자연환경 향유권의 불평
등한 배분이 환경적 부정의를 야기한 것이다. 
17) 예를 들어 지방양여금 등 각종 개발관련 보조금의 배분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성 평가와 연계시키
도록 한다. 취지는 개발사업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고 전체적인 환경성과가 우수한 단체에 
지원을 보다 많이 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18) 이때에도 환경성과평가를 통해서 보다 성실하게 이들 환경자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
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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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환경정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초적인 환경향
유권에 대한 강한 존중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수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오염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외의 생물도 
본원적 가치를 지녀 지구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정의의 구현이 자연환경과 자연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보다 어려워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희소한 국토자원을 보다 효율적으
로, 보다 구체적으로 생태효율(eco-efficiency)이 높은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노력
이 제고되어야 한다. 즉 희소한 국토자원으로 국민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의의 기준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최소 사회적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환경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생태효
율을 제고하면서, 국토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이 초래한 환경비용의 계층
간 또는 세대간의 귀착에 대해 정밀하게 평가하여, 그 부담을 공평하게 배분되도
록 각종 국토 및 환경 그리고 경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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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H A P T E R
국제환경협약에 대응하는 생태산업단지 조성방안
변병설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서론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의 개발지향적 양적성장은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
소비의 시대를 초래하였다. 공해나 자연파괴는 지역적 차원을 넘어 지구적 규모
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비환경적 산업활동의 결과 대량의 오염배출물과 폐기물
이 발생하게 되었고, 급기야 자연의 자정능력을 초과하여 산성비, 사막화, 오존
층 파괴, 이상기후 등 전지구적 환경문제를 초래하였다. 또한 주요 환경문제가 
환경적 외부효과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오염은 인간의 삶
의 질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문
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환경문제가 인류의 주요 관심
사로 대두되면서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세계는 지구환경에 대한 국가간
의 협력, 각종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 등 지구적 차원의 공동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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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수출위주의 고도성장을 목표로 급속한 공업화
‧산업화를 겪으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개발과정에서 환경적‧생태
적 고려없이 수요충족적 개발정책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었고 국토의 환경용량
을 초과하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 및 생태계와 관련하여 국제협약이 체결되고 
이것이 무역제재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은 과거 공해다발형 산업구조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한편, 공해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관리와 시설
에 투자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성만을 추구하던 과거와는 달
리 환경이 경쟁력의 중요한 부문으로 대두되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각종 개발
사업에 친환경성 개념을 도입해 환경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생태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산업단지를 개발
하고 있다. 
21세기, 무역제재로 연결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에 적절히 대처하고 국가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자원절약적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고비용 저효율의 과거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적 효율성과 생태적 보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보전적‧생태지향적 개발방식인 생태산업단지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의 중추지대로서 앞으로도 그 필요성이 계속될 산
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생태학적 개념이 응용된 생태산업단지로 유도
하기 위해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합리적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있다. 
즉 산업생태학과 생태산업단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산업생태학의 개념 
및 적용분야를 이해하고, 외국의 생태산업단지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산업단
지 개발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술적‧정책적 제반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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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환경협약의 논의 동향과 전망
1) 국제환경협약의 배경과 전망
산업혁명 이후 추진되어 온 산업화와 개발위주의 경제성장은 자연자원의 무절
제한 이용을 유발하였다. 이는 공해물질의 지속적인 배출을 초래하였고 지구의 
자정능력이 저하되어 지구전체의 환경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차원의 환경
문제는 대기분야, 해양분야, 육상 및 해양생태계, 독성 및 유해물질 분야 등 광범
위하게 걸쳐 있다. 산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독성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부적절한 
관리는 환경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는 생물종의 멸종
을 가속화시키고, 무분별한 벌채는 산림의 파괴, 토양의 유실 및 사막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환경문제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구
환경문제는 그 사안 자체가 갖는 민감성으로 인하여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여 외
교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국제사회는 환경보호를 위해 직‧간접적인 규제
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경제‧통상활동을 제안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
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제환경협약에는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처럼 무역규제 및 산업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향
이 뚜렷해지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는 미국을 비롯한 환경선진국의 일방적 환경입법에
서는 물론 다수의 국제환경협약에서도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 앞으로 선진국은 자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
고 규제를 강화해 나가리라 예상된다. 물론, 그린라운드를 통해 환경보호를 목적
으로 하는 무역규제의 발동요건과 절차가 강화된 다자간 환경무역규범 협정이 
제정될 경우 개별국가에 의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규제의 남용이 자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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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이 확산되고 각국의 민주
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정치화가 가속화될수록 환경과 연계된 무역규제는 앞으로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서는 국제사회의 공
동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국제환경협약의 교섭과 체결이 가속화될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협약은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제한에 국한되지 않고 개발 및 
성장에의 제한을 정당화시키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후진국의 국가경쟁력에 치명
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과 대응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공장의 입지와 관리‧운영 측면에서 많은 
환경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입지적 측면에서는 공장 계획 수립시 시장과의 접근
성, 자원 및 인력 수급의 용이성 등 경제성만을 강조하고 지역의 환경용량 및 특
성을 무시한 획일적이며 근시안적 으로 입지를 선정하였다. 관리‧운영적 측면에
서는 업종배치시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유치업종간의 자원이용,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상호 유기적 관계를 배려하지 못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
였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사전환경영향을 고려하기보다는 사후환경오염처리 중
심의 시설계획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 및 산업활동의 제한은 대외무역 의존
도가 높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공업국에게는 커다란 부
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환경친화적 산업정책을 위해서는 국
제적 차원에서의 협상동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석유, 
석탄 등 산업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의 사용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대하다.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에너지 소비구
조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을 강요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노력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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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강도높게 전개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제철 및 석유화학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이루
어져 있어 단기간 내에 에너지 소비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서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1>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산업에 대한 전망
관련협약 규제대상 영           향
몬트리올의
정서
CFC, 할론, 
메틸브로마이
드 등
∙제조공정에 있어서 냉매, 세정제, 발포제로 CFC를 대량으로 사
용하는 자동차, 전기, 냉동기기, 화학산업에 영향
∙소화제인 할론, 살균제인 메틸브로마이드 등을 사용하는 관련산
업의 원료수급 및 비용증가 예상
기후변화
협약
CO2 등 
온실가스
∙화학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 연료유 생산 및 다소비업종인 
석유화학산업 등을 비롯하여 산업전반에 영향
바젤협약 47개종
폐기물
∙재생용 플라스틱, 고무, 고철을 활용하는 산업에 영향
코펜하겐
개정의정서
MB ∙정밀화학산업에 영향
생 물 다 양 성 
협약
생물‧유전 자
원
∙유전자원의 주권행사로 인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약, 유
전공학적 안정성에 의한 무역규제가 예상
∙농업, 축산업, 의약업 등에 영향
자료 : 환경부. 1997. 「국제환경동향과 우리의 대응」 : p28.
       환경부. 2000. 「국제환경동향」.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산업보호와 지구환경보호라는 어려운 문제를 적절히 조
화시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과 무역의 연계
논의에 대해 부정적 관점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적으로는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다른 국가들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다자간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적으로는 청정생산을 비롯한 환경선진기술과 생태산
업단지를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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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생태학을 기초로 한 생태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생태학의 개요 및 원리
(1) 산업생태학의 개요
전통적 산업사회의 생산방식은 자원 낭비적인 생산패턴과 결부된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대량의 폐기물 문제는 안정적으로 지
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경제나 산업시스템에서 자원의 과소비와 환
경악화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선진 산업국가와 개발도상
국을 막론하고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산업생산
시스템을 창출함으로써 가능하다. 경제 및 산업시스템에 대한 가치평가는 경제
적‧기능적 편익의 극대화로부터 자연시스템의 한계 내에서 삶의 질을 최적화 시
키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활동을 상호연계된 하나의 시
스템으로 인식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기존의 직선적인 생산방식을 새로운 
자연생태계 시스템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산업생태학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한다. 산업생태학
은 아이레스(Ayres, 1989)가 처음 연구한 “산업물질대사”를 기초로 발전한 학문 
체계로서, 생태학의 원리를 산업활동에 적용시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한정된 산업활동을 좀더 넓은 생활 시스
템으로 통합‧연계시킴으로써 종합적 환경관리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원 
및 에너지 사용에 있어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산업생태학에 관한 정의는 산업구조 및 생산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제시1)되고 
1) 티브스(Tibbs, 1992)는 산업생태학을 마치 산업이 자연의 생태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일련의 상호연
결된 인위적 생태시스템으로 인프라를 설계하는 것이라 했으며, 프로쉬(Frosch, 1995a)는 물질흐름의 
관점에서 산업생태학을 물질과 에너지를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질순환루프를 효과적으
로 폐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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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대부분의 산업생태학자들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환
경오염을 극소화하기 위해 자연생태계 원리를 도입한 폐쇄루프시스템
(closed-loop system) 혹은 자원이용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라 보고 있다
이처럼 산업활동을 자연생태계로 비유하는 것은 서로에게 의존하는 공생관계
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산업시스템도 서로간의 자원과 에너지, 폐기물을 상호 연
계하여 교환‧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물질이용 측면에서 취약한 현행 산
업시스템을 지양하고 자원의 순환적 재활용을 통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산시스템을 전환시키는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산업생태학의 원리
개개의 기업은 업종과 규모에 맞춰 다른 기업과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
별기업 차원의 접근 방법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고 그 해결책 또한 한계
가 있다. 그러므로 개별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상호 연계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으로 인식하고 산업활동에서 비롯되는 환경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자연생태계는 
자원과 에너지가 여러 단계를 거쳐 흡수‧배출하는 과정에서 분해‧처리되며 소비
자, 처리자, 분해자를 거쳐 다시 생산자에게로 돌아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산업
시스템에서도 서로의 폐기물을 교환‧이용하여 자연자원 이용을 최소화하고 환
경오염을 공동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기업간의 다차원적인 재활용이나 복잡한 
먹이사슬을 창출해야 한다. 
산업공생이란 자연생태계의 물질과 에너지 흐름을 모방한 생산관계를 형성하
여 기업 상호간에 경제적 상호이익을 거두면서 동시에 환경개선효과를 달성하는 
관계를 말한다. 산업공생이 이루어지면 한 공정 혹은 한 기업의 폐기물은 다른 
기업이나 공정의 원료로 이용되는 통합된 산업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다. 산업생
태학의 산업공생 원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 
산업생태시스템이다. 산업생태시스템이란 산업생태학의 한 분야라 할 수 있으
며2) 기업간 물질 재활용 네트웍을 형성하여 순환적 자원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자기 충족적이고 폐쇄된 생산방식을 갖춘 생산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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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 1993).
직선적 개방시스템에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에너지는 시스템 
외적인 것으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반면, 순환형 생산시스템에서는 물질 
추출자, 제조업자, 폐기물 가공업자, 소비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생산시
스템내에서 이들의 안정된 상호 보완적 연계과정과 조직화된 물질순환 시스템에 
따라 재활용‧재이용 되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경제적‧환경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산업생태시스템은 순환형 혹은 폐쇄루프시스템을 기초로 하며 자연생태계처
럼 작동하는 유기적인 물질연계를 갖추어 한 기업의 폐기물이 다른 기업의 원료
로 이용되는 순환적 물질이용이 가능해 진다. 그러므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기
하면서도 새로운 자원을 적게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환경에 가해지는 부
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다(Buchholz, 1993).
(3) 생태산업단지의 필요성 및 의의
현재 대부분의 산업구조는 자원소비적 경제에 기초함으로써 산업활동에 따른 
자연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환경파괴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산업정책의 방향은 생산과정의 본질을 변화시킨 새로운 개발유형인 
생태산업단지로의 전환이다. 생태산업단지란 에너지‧물 등을 포함하여 환경과 
자원문제에 대해 협력을 통해 발전된 환경적‧경제적 성과를 추구하는 제조업체
들과 서비스업체들의 공동체이다. 이를 통해 기업체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
지함으로써 각각이 산출할 수 있는 개별적인 편익의 합보다도 그 이상의 총체적 
편익을 산출할 수 있다(Lowe & Warren, 1996).
생태산업단지는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조 
및 서비스업체의 공동체라 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그 내용적 범위는 명확하지 
2) 생산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산업생태학의 적용분야는 산업물질대사, 구조경제학의 동적 투입 산출모
형, 탈물질화, 에너지 이용의 체계적 패턴, 환경을 고려한 설계, 산업생태시스템으로 확대‧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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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하지만, 단일 부산물 교환 패턴이나 네트워크, 재활용 기업체, 환경기술회
사, 그린상품 제조업체, 단일의 환경목적으로 설계된 산업단지, 환경친화적인 하
부구조나 환경친화적으로 건설된 단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산업단지의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개별기
업의 자체적 청정기술이나 환경경영의 실행이다. 청정생산기술이라 함은 생산공
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기술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
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또한 환경경영이란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 
및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기업체의 폐
기물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공동 네트워크이다. 공동 네트워크 상에서의 기업들은 
원자재 비용을 절감하고 일정 수준의 규모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협력적 관계는 공생적 매매와 원자재 및 폐기물의 공동
관리 등에서 나타난다. 공생적 매매는 시장의 잠재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여러
개의 계획된 독립 단체들 간의 원료와 서비스 등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원료와 
폐기물의 공공관리도 각 기업체의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각각의 기업이 
상호 연계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유형은 폐쇄루프 형태의 폐기물 제로배출과 관련된 생태산업단지로서 
폐기물의 완전한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순환루프 안에서의 폐기물
의 완전처리는 불가능하지만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측면
에서 폐기물 제로배출에 가깝게 단지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유형
의 생태산업단지는 공동으로 입지하고 있으므로 물‧열‧에너지의 공유, 부산물의 
재활용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며, 단지내 기업들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
호 밀접하게 연관된다. 생태산업단지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였지만 생태산업
단지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간 그리고 기업과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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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기적 조화라 할 수 있다.
생태산업단지는 일정한 지역내에서 에너지나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
고 폐기물이나 오염을 최소화하여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고
안된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공단개발의 경우, 토지이용 측면에서 생태공단으로의 전환은 중요한 의미를 가
지고 있다. 생태산업단지는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원이
용의 효율화와 환경오염의 저감효과가 있다.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지속
가능한 고용기회 창출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역내 자원의 활용과 순환을 최대화
함으로써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3)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산업생태학은 생태산업단지가 환경적‧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 
지침을 제공하며, 산업생태학을 적용한 생태단지의 각 기업체는 그 규모와 종류
에 상관없이 생산과정이나 부산물의 처리 등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의 재활용 및 교환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공생 관계를 개발
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2-2>는 전통적인 산업단지와 산업공생‧산업
생태시스템을 적용한 생태산업단지와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생태산업단지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환경오염
을 저감하여 환경적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미래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생태산업단지를 효과적으
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Lowe, Warren and Moran, 1997).
첫째, 지역생태계의 특성이나 제한요인들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설계하
며 가능한 한 자연생태계의 복원에 초점을 맞춘 조경설계를 한다. 
둘째, 공장간의 에너지 흐름을 고려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가능한한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한다. 또한 시설물설계나 재정비, 폐열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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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전통적인 산업단지와 생태산업단지와의 차이점
구     분 전통적인 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기본목표 생산성 및 경제성의 극대화 경제성과 환경성의 조화
입주기준 시장성 및 접근성 기업체간의 상호 적합성
자원이용 고비용‧저효율의 자원소비형 산업공생에 의한 자원이용의 극대화
입지선정 법적‧행정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지역
지역생태계의 물질순환과 조화되는 지역
폐기물관리 매립 및 처리 재활용‧재이용
단지설계 경제성‧기능성 중시 물질흐름을 고려한 자원절약적 설계
생산시스템 직선적 개발 시스템 순환 혹은 폐쇄적 루프시스템
단지내 기업체
관계
폐쇄적 관계 상호 공생적 관계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
셋째, 산업단지의 전체적인 물질흐름과 폐기물 관리를 위해 부산물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고, 주변 지역에 있는 기업‧가정‧농장을 이용가능한 
부산물의 발생자이자 소비자로 인식하여 상호 보완적 자원이용을 고려한다. 배
출된 폐기물 및 유독물질에 대해서는 오염예방을 강화하고 통합된 폐기물 처리
를 통해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넷째,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수자원도 오염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산업단지의 
수자원 흐름을 설계한다. 물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
이용에 의해 용수공급의 외부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다섯째, 기업간의 교환을 통해 서로간의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기업체들로 구성하고 개별기업이나 산업단지의 환경적 성과에 대해 지
원을 한다. 여섯째, 건물이나 각종 부대 시설물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
시키고 오염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환경적 영향이 없는 장소의 선정과 
공장건설 및 시스템적 설계를 통해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또한 내구
성 있고 유지보수가 쉬우며 형태변경이 용이하도록 건축되어야 하며 노후화되었
을 때 물질과 시스템 자체의 재이용‧재활용이 수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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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사항은 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적 산업구조를 위한 이러한 전략들은 지역내 환경의 질 저하를 최소
화시키며, 산업혁신을 일으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전
은 혁신을 필요로 하는 한편, 산업과 환경의 균형을 꾀한다(McCulloch, Moxen, 
and Baxter, 1996). 그러나 모든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및 토지이용
적 측면을 고려하여 가중을 두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외국의 생태산업단지 사례
경제적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환경적으로 취약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각각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합보다는 생태산업단지
조성 후 배출되는 전체 폐기물의 합이 적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생태적 접근은 
그 지역의 경제적‧환경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생태산업
단지는 산업적‧환경적 공생관계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Ayres & 
Ayres, 1996), 이러한 산업공생의 효과는 이미 외국의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s) 개발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칼룬트버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업공생의 원
칙을 현실에 적용하여 환경적‧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칼룬
트버그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외에 브라운스빌리‧매타모로스의 생태
공단, 일본의 ZERI(Zero Emissions Research Initiative)도 모범적인 사례이므로 그 
특성을 고찰해 본다.
1) 칼룬트버그(Kalundborg) 생태공단
현재 기업간의 협력적 연계를 통해 산업생태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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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대표되는 곳이 바로 덴마크의 칼룬트버그 생태공단이다. 칼룬트버그 공
단의 산업적 공생관계는 1970년대 초 혁신적인 폐기물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
하여 주요 산업주체들이 스스로 산업적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시작하였다.
칼룬트버그 공단의 산업공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화력발전소, 
제약공장, 정유소, 화학공장, 시멘트공장, 플라스틱보드 공장과 몇 개의 농장이
다. 이들은 효과적인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선, 아스나에스(Asnaes) 발전
소에서 발생하는 잉여열과 폐열은 스타토일(Statoil) 정유소와 노보 노디스크
(Novo Nordisk) 제약회사에 보내지며, 스타토일 정유소에서 배출되는 유황부산물
은 황산제조업체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열수는 지역온실로 공급한다. 또한 노보 
노디스크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양식어민과 농민에게 비료로 제공된다. 
<그림 2-2-1> 칼룬트버그의 산업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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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Lowe, Ernes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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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입지한 다양한 공장과 농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폐에너지와 
폐기물을 상호간의 자원으로 이용하여 자원소비를 감소시키고, 방출오염원 및 
산업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칼룬트버그의 산업공생은 폐기물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폐쇄된 순환 생산시
스템은 아니지만 기존의 직선적인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산업단지내의 자원과 부
산물의 물질흐름이 원활한 형태이다. 칼룬트버그 생태공단의 기업간 공생관계의 
원칙은 첫째, 개별산업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공생주체간에 
지리적 거리가 멀지 않아야 한다. 셋째, 공생주체간에 밀접한 정신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공생의 동기가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지속가
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생주체간 협력은 자발적이며 공동
규제협의체가 공생활동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2) 브라운스빌(Brownsville), 매타모로스(Matamoros)의 생태공단
브라운스빌과 메타모로스에서는 현재 다양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
른 기업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경제적․환경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진 않다. Research Triangle Institute(1996)에서는 브라운스빌
과 메타모리로스를 대상으로 5가지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각 기업간의 산업적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소와 자원의 재활용‧재이
용 등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브라운스빌과 메타모로스에서 생태산업단지의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은 나프
타와 디젤 등을 생산하는 정제소와 석재회사(stone company), 아스팔스 회사, 선
박에 의해 항구에 실려온 유체를 저장하는 저장소(tank farms), 플라스틱과 금속
물질을 분리하는 분리물질제조업(discrete parts), 의류를 만드는 섬유회사(textile 
plant), 폐기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플라스틱 재생업체(plastic recyler), 해산물 가
공업자(seafood processor), 물이 없는 수소유체를 생산하는 화학공장(chemical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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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료를 생산하는 바닥재료 제조업자(manufacturer of magnetic ballasts) 이다.
Research Triangle Institute에서 제안하고 있는 브라운스빌과 메타모로스에서의 
산업공생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2-2-2>와 같다. 정유소는 아스팔트 
회사와 화력발전소에 기름찌꺼기를 판매하며 석재회사는 아스팔트 회사에 석회
석을 판매하고 발전소 대기오염 방지시스템의 가스세정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석재를 운송한다. 석고보도회사는 발전소와 화학공장으로부터 폐기된 석고를 받
는다. 화력발전소는 물처리회사로부터 물을, 정유소로부터 기름찌꺼기를, 유체저
장소로부터 응축액을, 석재회사로부터 석회석을 구입하고 석고보드 회사에 석고
를 공급한다.
<그림 2-2-2> 브라운스빌리와 메타모로스의 산업공생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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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Research Triangle Institut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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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생업체는 옷감회사와 자동차회사 및 분리물질 제조업자로 부터 
폐플라스틱을 구입하여 재생한 후 다시 분리물질 제조업자에게 플라스틱을 공급
한다. 한편 해산물 처리업체는 섬유회사에 폐수를 제공하고 섬유회사는 플라스
틱 재생업체에 플라스틱을 공급한다. 정유소는 아스팔트 회사에 폐아스팔트를, 
유류 재활용업체에 폐오일을 제공한다. 
3) 일본의 ZERI(Zero Emissions Research Initiative)
일본의 ZERI는 UN대학의 후원하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폐기물 제로배
출(zero emission)을 달성하여 생산과정에서 오염영향을 감소하는 동시에 제조업
체의 이윤도 향상시키려는 시도로 출발하였다. 특히 제로오염물질배출 생산방법
과 폐기물재생 및 재활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제로배출 개념
은 원재료의 추출과 처리, 생산, 분배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
이 다른 생산단계에 투입되거나 원재료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Pauli, 
1995). 이러한 접근방법은 지리적으로 서로 근접해 있는 기업체에 대해 서로의 
폐기물을 원재료 또는 산업투입물로 사용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유도한다. 이
러한 산업공생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기업체에서 소비되고 있는 배출물과 생산
물, 그와 관련된 포장재들의 재질이나 특성 등 자세한 정보를 목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기물 목록의 작성은 산업들이 어떤 폐기물을 방출하고 어떠한 자원
이 필요한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 산업구조를 배
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 ZERI 재단은 전세계 산업표준을 만들고 기체‧액체‧고체의 제로 방
출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으려고 노력
해 왔다. 앞으로도 필요한 기술과 산업적 설계,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기업
과 정부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대학‧전문가‧정책입안자‧기업경영자들의 
제로방출을 위한 기술개발 연계와 연구개발의 공동 노력 및 투자재원의 확보 등
을 통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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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ZERI 재단의 주요 프로젝트
전   경 프로젝트 개       요
시멘트공장의
유기성 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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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스웨덴 스톡홀롬
유럽의 가장 큰 합성공장으로 
오래된 시멘트의 80%를 원료
로 사용하여 유기성 퇴비를 생산
맥주제조와 
양식업
장소: 캐나다, 일본, 스웨덴, 
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섬유와 폐단백질을 귀중한 
생산품으로 전환함
자료 : http://www.zeri.org.
5.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과제 및 추진방향
1) 산업단지의 입지 및 개발 측면
공업지역은 용도가 지정된 지역에서만 설립 가능하게되어 공장용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정책적으로 공업용지를 조성‧분양해도 시장성‧접
근성 등 경제성이 확보된 경우는 분양과 입주가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장용지 조성의 특성상 계획단계에서부
터 기능성 및 경제성만을 고려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생태적‧환경적 측면이 무시
되었다. 
더욱이 환경적 규제도 미약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공장의 산발
적 입지는 지역의 환경문제를 악화시켰다. 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지선정에서부터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입지보다는 산업공
생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자원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계획입지를 지향
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기술적 수준을 감안하여 공생적 산업구조에서도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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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재활용 기반시설의 기능성 제고와 확충이 필요
하다.
(1)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입지선정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입지선정 단계부터 지역의 생태 및 환경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의 생태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는 산업단지 규모를 산정하여 산
업활동에 의한 환경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환경용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현재는 개발지역이 지정 고시되
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의 환경용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환경용
량이 명확히 분석되면 개발규모 및 개발목적과의 비교를 통해 입지의 환경적‧생
태적 타당성을 검증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계허용 범위내에서 공단의 규
모와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하여, 환경부하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지역
환경의 자정능력을 최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산업단지와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은 환경오염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토
지이용을 계획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최소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압축적으로 
시설을 계획한다. 또한 주변지역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원칙으로 계획하되 필
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의 완충지대로 작용하고 대기오염의 저감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공업단지내‧외부에 충분히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경제적‧환경적 효율성을 위한 계획입지의 지향
공장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개별입지는 계획입지 보다 생태적‧환경적 측면
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수질 및 대기오염 허용기준 등의 규제도 계획입지보다 완
화되어 있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개별입지의 경우 폐기물이 지리
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 배출되어 수집‧운송‧분리비용 때문에 폐기물을 다른 기
업과 연계하여 교환‧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환경관리의 어려움과 자
원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개별입지는 지양하고, 산업공생의 효율성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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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고 운송비용의 저감과 규모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시설
의 입지가 합리적‧체계적으로 계획된 공단을 조성해야 한다. 산업공단의 토지이
용은 기업체들을 밀접하게 입지시켜 이들 간에 유기적 연계관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Dunn, 1995). 이러한 밀접한 기업입지를 통해 폐기물 운송비용, 운송에 
따른 법적 책임,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입지하여 물리적으로 근거리를 유지하면 부산
물의 교환과정에서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수송비용이나 처리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더욱이 근접한 기업간에는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교환이 용이
하다. 칼룬트버그 생태산업단지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물의 교환이 성립되기 위
해서는 신뢰와 협력에 기반을 둔 개방적 협의가 중요하며 이러한 밀접한 상호관
계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기업체가 유리하다.
(3) 재활용 기반시설의 기능성 제고 및 확충
기존의 산업단지는 자원소비적 구조로 인해 환경 및 폐기물 문제를 상대적으
로 소홀히 해왔으며, 산업단지내의 대다수의 폐기물 관련 기반시설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 및 부산물의 처리
를 위해 구축되었다. 예전부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은 
자원이나 환경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폐기물의 재활용은 자원의 
절약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대기나 수질오염을 완화시키며 소요되는 총체적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환경적으로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산업공생 개념을 적용한 생태산업단지에 있어서 폐기물 재활용 기반시설
(infrastructures for recycling)은 업종별 산업결합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로 발
생되는 폐기물을 관리하고 생산과정으로 재투입하여 순환적인 생산을 가능케 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재활용 공동시설물이나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입지
시키고 폐기물 교환네트웍을 통해 폐기물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교환‧이용할 수 
있게 한다. 
재활용 공동시설물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폐기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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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전체를 통해 선별‧수집하여 경제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이다. 반면,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산업단지의 폐기물을 
다른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전환시키고 폐기물을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며 다른 기업들을 위한 이차투입물 혹은 최종폐기물로 전환시키는 등 전
문화된 역할을 수행한다(Ayres and Ayres, 1996). 폐기물 교환네트웍은 폐기물 재
활용을 위한 자료‧정보‧기술의 제공 및 교환‧알선을 담당하며 폐기물 교환‧이용
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Nemerow, 1995). 이런 관점에서 폐기물 교환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폐기물의 관리와 활용을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인프라는 산업의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직접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들이며, 폐기물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폐기물의 순환적 이용
을 도와주는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공생이 실용화되면서 산업단지의 
확장이나 타 기업체의 유치를 위해 유동성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2) 산업구조적 측면
이상에서처럼 생태산업단지의 조성은 자원의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 생산과
정에서 발생하는 폐에너지와 폐기물을 활용하여 산업적 공생이 가능하도록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종말처리를 통한 오염저감은 궁극적
으로 높은 비용을 초래하며 저감효과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태산업
단지의 산업구조 조정은 종말처리보다는 청정생산이나 오염예방을 위한 물질흐
름을 중시한 구조이다. 
(1) 산업공생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산업생태학은 단순히 하나의 폐기물 혹은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등 단일차원보
다는 각각의 산업체 상호간에 다차원적 물질교류가 이루어진다. 개개의 기업체
는 자기 기업의 생산품과 부산물이 어떠한 경로로 또는 어떠한 기업체에게 이용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
제 2 장∙국제환경협약에 대응하는 생태산업단지 조성방안   173
어 가장 필요한 것은 각 기업체에 대한 정보이다.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상
호의존할 수 있도록 정보가 신뢰를 바탕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산업공생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
각 기업은 산업공생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각 기업은 다양한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에 주안점을 
두고 산업공간 구조를 위한 정보공유화에 노력해야 한다. 단지내 업체에서 발생
되는 유해 폐기물 및 부산물의 양과 질,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용수의 양과 에
너지, 사용되는 자원의 종류와 양, 환경성 확보를 위한 환경경영 방침 및 청정기
술에 관한 정보를 산업공동체의 입장에서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 개방적․
유기적 관계는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과 공간의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을 위한 기초가 되며, 산업공생적 측면에서 산업의 재구조화뿐만 아니라 환경관
리와 보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생태학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은 산업간 관계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접근
을 해야 하고, 정부는 산업생태학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내‧산업간의 협동적 참
여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단편적이고 제한된 범위의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
역별 혹은 국가경제 전반에서 일어나는 물질, 생산품, 자원, 폐기물 등의 흐름과 
제조과정까지 정보화할 필요가 있다.
(2) 업종별 상호 연관성
현행 공단별 입주업종제한 제도는 단순히 오염유발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효
율적 산업공생을 통한 생태산업단지의 조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각 업체들은 
서로 다른 부산물을 생산하고 서로 다른 원료를 사용한다. 산업공생이 자족적으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생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업종의 선정이 필요하며, 
단지내 각 기업체들의 투입물과 부산물의 규모와 질에서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생적 관계를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기업체에서 필
요로 하는 자원을 부산물로 생산하는 기업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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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치업종 선정 및 배치단계에서 산업공생을 고려하여 업종선정 및 배
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단 내 기업들의 물질 및 폐기물 흐름을 파악하여 
업종을 선정‧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체 상호간에 필요한 업종이 선정되고 
물질흐름을 고려한 배치가 된다면 산업공생에 필요한 기업간 유기적 연계를 구
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3) 규모의 적합성
공단에서 산업공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생산연계가 필수적임을 밝
힌 바 있다. 생산연계는 물질의 내적 순환을 가능케 하며 기업간 협력을 조장한
다. 기업들의 생산연계는 공단 내 산업체들이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을 때 커지게 
되므로 산업체들간의 업종간 연관성과 업종다양성, 적절한 규모를 고려해야 한
다. 투입과 산출을 고려한 적절한 결합은 산업공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하며,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비용을 최소화하고 공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
는 데도 기여한다(Dunn, 1995). 따라서 산업공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는 기업체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환경적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3) 정책적․제도적 측면
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법적‧제
도적‧행정적으로 유연한 지원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환경보호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입법들은 실질적으로 오염방지와 산업생태학적 수행
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법적 규제에 치중하여 오염을 방지하려는 기존의 정
책은 산업체의 최종배출물(end-of-pipe emission)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사전적으로 오염을 방지하기보다는 이미 환경에 해를 입힌 오염물질에 대한 벌
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최정석, 1995). 
향후 정부의 산업정책은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관련법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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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비 및 보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환경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부‧지자체‧기업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기업의 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체
제로 전환하여 기업과 정부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환경보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1) 생태산업단지로의 인식전환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켜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
며 괘적하고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
할을 담당하지만 지역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단지가 경제성 및 환경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이나 산업구조, 운영방식에
서 벗어나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단개발의 정책기조 자체가 입지 및 계획단계에
서는 환경친화적 공단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산업
공생 및 산업생태시스템을 고려한 생태산업단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적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해 산업활동이 
위축되기 쉽고,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심화되고 있는 공단의 환경문제
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산업정책은 산업단지개발의 주요 목적인 경제적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원이용과 환경보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산업공생
을 연구‧발전시킬 개발기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2) 관련법규 및 제도의 정비
현재의 공간관련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공장용지의 확보
와 개발의 용이성을 위해 대부분이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1997년에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청정기술이나 환경경영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생태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는 상당히 미약하다. 또한 산업단지의 운영 및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기
물 관련법3) 은 대체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기업의 행위절차까지 상세히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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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명령지시적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은 제정당시의 사회‧정치적 배경에서 특별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별법은 한시적 성격을 갖고 출발하였고, 그 동안 사회적 배
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통폐합이 요구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입지 선정에서 계획 및 개발, 입주업종의 
선정, 사후 관리에 이루기까지 생태산업공단의 개념에 맞추어 관련법규 및 규제
제도가 산업생태학과 조화될 수 있도록 통합되어야 한다. 생태산업단지라는 새
로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개별법 상호간의 상충을 해소하고 법체계를 단순 명
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3) 효율적 역할분담
생태산업단지는 기업의 이익증대 및 환경의 저감효과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고용시설의 창출 등 다양한 부차적 효과로 인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생태산업단지는 단순히 기업뿐
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이해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지
방정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환경보전을 위해 해당 기업과 다양한 창구를 마
련하여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기업간 커뮤니티 지원 및 지역의 환경상황을 알려
주어 산업단지의 환경적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전체적
인 환경정보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생태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며 지방정부와 기업간의 환경분쟁 발생시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각 기업과 협력하여 국가적 산업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기업간 효율적 산업공생을 위한 업종의 선별이나 배치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기업은 생태산업단지로의 전환만이 환경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유
3) 최정석(1998)에 의하면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에 대해 보관기일을 제한하는 것은 산업생태학적 
폐기물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구역제한제도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이전을 저해하며, 폐기물 재생처리에 관한 규제는 기업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재생이용
하거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데 장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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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산업공생을 위해서는 각 기업간의 협의가 중요한 바 자
발적으로 타 기업과 유기적 관계를 도모해야 한다. 
(4) 환경규제의 유연성 확보
현행 환경규제는 명령과 통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유
연한 대응을 저해하여 자발적인 순응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선진국의 
신산업정책은 이미 기업경영여건을 좀더 경쟁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불필
요한 규제를 철폐 내지 완화하고 정보와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위험 
및 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환경규제 방식은 기업의 자
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여 경제적 유인에 따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환경문제
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산업활동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
경규제는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에 치중하기보다는 기업의 환경 혁신을 통한 오염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즉 환경오염을 저감하
는데 기업을 자율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환경규제와 지원책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에게는 정책차원에서 제도적인 혜택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할 
경우 지역 및 사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생태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환경비용 이상의 혜택
이 주어진다면, 기업에게는 산업생태학을 수행할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정책에 반하는 기업경영을 하거나 불법행위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환경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환경규제정책을 경직되게 운영하기 보다 
성과중심으로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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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차원적 환경관리
전통적인 명령통제와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려는 기존의 규제방식은 완전정보
와 거래비용이 없는 시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다. 대부분의 경
우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경직된 환경규제는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환경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저하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관리는 전
통적으로 대기‧수질‧토지이용에 대한 오염원에 대한 일차원적 규제방식에 의존
하고 있다. 정부의 전통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어디까지나 기업의 환경친화적 
활동을 촉진하는 동기유인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일차원적 환경관리에서 벗어나 유동적이며 다차원적 환경관리 방식
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차원적 접근방식은 오염물질이 최초로 배출되는 매체 즉 대기, 수질, 폐기
물, 토양 등에 대해 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환경기준을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방식은 전문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
염물질의 유동성으로 인해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생태산업단지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책으로는 미흡하다. 하지만, 다차원적 환경관리방식은 환경정책 및 규제기준
을 홍보하고 환경행정업무의 특성에 따라 감시‧조사‧집행 등으로 구성하여 대기
‧수질‧폐기물‧토양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다차원적 
환경관리는 단순히 일방적 규제 수준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허가 및 검사과정을 
단순화하거나 허용시설에 대해 환경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폭넓게 개방하고 
기업을 환경문제의 해결과정에 참여시켜 능동적‧자율적으로 대처하게 한다. 
6.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산업생태학과 생태산업단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산업
생태학의 개념 및 적용분야를 설명하고, 외국의 생태산업단지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술적‧정책적 제반사항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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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제와 추진방향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즉, 산
업단지의 입지 및 개발측면, 산업구조적 측면, 정책적‧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진
다. 첫째, 산업단지의 입지 및 개발 측면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입지선정, 경제
적‧환경적 효율성을 위한 계획입지의 지향, 재활용 기반시설의 기능성 제고 및 
확충이 해당된다. 둘째, 산업구조적 측면은 산업공생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업
종별 상호 연관성, 규모의 적합성이 포함된다. 정책적‧제도적 측면은 생태산업단
지로의 인식전환, 관련법규 및 제도의 정비, 효율적 역할분담, 환경규제의 유연
성 확보, 다차원적 환경관리가 포함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강도높게 다가올 국제환경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환
경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및 시민단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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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H A P T E R
수질환경보전과 토지이용규제
최혁재 박사(국토연구원)
1. 문제의 제기
1990년대에 들어와 낙동강 오염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수질오염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근본적으로 보면 수질오염문제는 공장용지 및 택지
개발 등의 각종 토지이용행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하에
서 토지이용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수질환경과의 조화를 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배출규제 등의 환경규제 외에 토지이용규제
를 정책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질개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규
제에 따른 생활불편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토지이용규제가 의도한 만
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작용만 낳고 있는 셈이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는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토지이용규
제제도가 그렇듯이, 수질환경보전과 관련된 토지이용규제 또한 시대상황이나 필
요에 따라 관련부처에서 수시로 도입해 온 탓에 전체적인 체계가 부족하고 규제
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일단 진단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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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용규제제도의 어떤 부분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드물다.1) 따라서 본 연구는 수질환경관련 토지
이용규제제도가 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목표한 대로의 
수질보전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수질환경과 관련한 현행 토지이용규제 중에서 하천‧호소의 수질보
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토지이용규제가 환경
정책수단으로서 가지는 정책적 위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현행제도를 분석하여 
정책목표와 규제의 체계‧방법 및 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제도가 실제 
운영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부분은 없는
지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2. 토지이용규제의 환경정책적 위상 
1) 직접적․사전적 규제수단
환경규제는 배출규제나 토지이용규제와 같은 직접적 규제와 환경세‧보조금‧
부담금 및 부과금 등의 간접적 규제로 나누어진다. 이 중 토지이용규제는 환경오
염을 유발하는 토지이용행위 및 시설입지 등을 법령으로 직접 금지‧제한함으로
써 토지이용단계에서 오염원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사전적 규제이다. 이 점
에서 직접적 규제이면서 사후적 규제에 해당하는 배출규제와 또 다른 정책적 의
의를 가진다.
배출규제가 각각의 오염원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달리, 토지이용규제는 
지역‧구역 등의 지정을 통해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행위를 폭넓게 규제할 
수 있다. 또 토지이용규제는 원활히 운영되는 경우 그 실시효과가 직접적이고 강
1) 그 동안 환경정책분야에서 수질오염문제를 다룬 연구는 적지 않으나, 이들은 대부분이 배출규제, 배
출부과금, 배출권거래제 등에 관한 것이다. 또 토지정책분야에서는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들이 주
로 토지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고, 수질환경과 관련한 데까지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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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다. 그 반면에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토지소유권 제한에 따른 민원
유발이 약점이다. 이에 경제적 유인을 통한 간접적 규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으
나, 그 성격상 전적으로 이에 의존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양자를 병행하는 것
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일차적
으로 걸러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전체 규제체계에서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한다.
2) 배출규제의 보완수단
현재 우리 나라 수질관리정책 체계에서는 폐수배출규제가 가장 기본이 되고 
있다. 즉,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먼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시 허가‧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
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 및 종말처리시설 이
용강제를 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수역의 유형이나 오염물질의 종류 등
에 따라 각각의 관련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오염행위를 금지하고 배출부과금을 부
과하거나, 토지이용규제를 가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그림 2-3-1> 참조)
그 동안의 수질관리정책은 주로 배출규제를 통한 사후적 규제 위주였다. 그러
나 배출규제는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감독의 부족2)과 사후적 규제가 가지는 근
본적인 한계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팔당호의 경우
는 유역 내에 이미 상당한 인구와 산업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등, 환경용량이 열
악하여 기초시설확충에 의한 사후오염처리 정책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
다. 이에 환경용량이 우리 나라보다 월등하고 하수처리가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
는 일부 선진국에서도 최근 들어 신규오염물질의 사용증가와 분석기술의 발달로 
수처리 만으로는 오염물 제거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통한 
2)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감독업무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점은 부족한 인력과 낮은 전문성, 동기부여
의 부재, 다원화된 감시감독체제, 경미한 처벌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김용건‧정회성‧이영순. 1997. 
「배출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서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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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각종의 정책개발을 시도하고 있다.3)
우리 나라의 경우 토지이용규제가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왔음에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 있다. 그러나 우
리 나라에서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법제상 도입된 것은 1961년 
수도법 제정시였으나, 실질적으로 토지이용규제에 수질환경보전기능이 본격적
으로 주어진 것은 1980년대 말에 상수원관리가 이루어지던 때부터였다. 토지이
용규제가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10년 남짓한 일천한 일
이다.4) 다만, 아직 전체적인 규제체계 및 규제방식, 행위허가기준 등이 미흡하고, 
토지이용계획 단계에서 수질환경보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의 체계를 재
정비하고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한다면, 토지이용규제는 여전히 수질환경보전
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최지용. 1998. 7.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방안, 생명의 물, 팔당호 이렇게 살리자」. 
서울 :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p77.
4)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법제화된 것은 1961년 수도법 제정 시이지만, 규제의 직접적 
기반은 1988년 8월 26일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이 수립되고, 그 후 세부적인 행위허가기준 등이 정해
지면서 마련되었다. 이어서 1990년 7월 19일 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팔당호 및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
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오‧폐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 등이 실시되면서 토지이용규제가 본격 적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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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우리나라 수질관리정책의 체계
상수원 수 도 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주민지원사업
환경정책
기본법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한강수계상
수원수질개
선및주민지
원에관한
법률
∙수변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주민지원사업
호  소 호소수질
관리법＊
∙호소수질보전구역 지정 및 낚시제한, 
  양식어업 면허제한
∙관리대상시설 관리기준 설정
∙배출부과금 부과
하  천 하천법 ∙오염행위금지 및 하천점용허가
∙연안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소하천 소하천
정비법
∙소하천 지정 및 오염행위 제한
∙소하천정비(종합,중기,시행)계획 수립
공 공 수 역
지하수 지하수법 ∙지하수수질기준 설정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신고
수질환경보전법 연  안 연안관리법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연안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시행∘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 배출허용
  기준‧ 방류수수질
  기준 설정
∙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 부과 및 
  종말처리시설
  이용강제
∙오염행위 금지 및 
  점용‧매립 제한
∙배출부과금 부과
해  양 해양오염
방지법
∙특별관리해역 지정, 매립‧점용허가 
  제한
∙선박‧해양시설에 대한 배출규제
하  수 하수도법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도설치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공공하수도의 사용‧보전‧비용부담 규정
오수‧분
뇨‧축산
폐수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정화시설 설치‧관리의무 부과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배출부과금 부과
주 : ＊는 ’97. 9. 28 수질환경보전법의 관련규정을 폐지하고 별도법률로 제정되었다가, 다시 2000. 
1. 21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통폐합 됨(단, 시행일은 200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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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질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의 내용
1) 규제의 체계
현행 제도상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
눌 수 있다. 하나는 토지관계법령에서 수질보전을 토지이용계획의 목표로 하거
나, 계획내용에 수질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환경관계법령에서 환경계획의 실현을 위한 환경규제의 한 방편으로 토지
이용규제 수법을 원용하는 경우이다.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관계법령들은 대체로 먼저 토지이용계획 
또는 환경관련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일정한 지역‧지구‧구
역 등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지역‧지구‧구역 안에서는 지정목적에 
어긋나는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거나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규제하고 있
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에 대해서도 개발과 관련된 허가나 면허 등을 제
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효과를 꾀하고 있다.
2) 규제의 방법
현행 제도에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은 법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대체로 토지관계법령에서는 먼저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는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나 공익
상의 필요에 의한 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법률에서 열거하는 금지행위는 사실상 거의 모든 
유형의 토지이용행위를 포괄하고 있다. 이 같은 포괄적 금지행위를 열거하는 것
은 일차적으로 모든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한 다음,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행위
만 선별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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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수질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의 체계
       구  분
 근거법령
관련계획 관련 지역‧지구‧구역 등 규제방법
토
지
관
계
법
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계획 ∙5개 용도지역중
  자연환경보전지역
행위금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
계획
∙3개 권역중 자연보전
  권역
행위금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
치법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건축제한,
행위금지
환
경
관
계
법
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장기
종합계획
∙특별대책지역 행위금지 및 
허가제
수  도  법 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금지 및
허가제
한강수계상수원수질
보전및주민지원에관
한법률
- ∙수변구역 행위금지 및 
허가제
호소수질관리법 호소수질보전
기본계획
∙호소수질보전구역 행위금지 ‧제한   
및 면허제한
이에 비해 환경관계법령에서는 일관된 규제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
로 보인다. 앞에서 본 토지관계법령에서와 비슷한 규제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있
는가 하면, 일정한 수질오염행위를 열거하여 금지하는 금지행위 열거방식
(negative list system)만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토지이용규제가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시의 형식을 빌어서 이루어
지는 특이한 경우가 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지정
되는데, 동법은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규제근거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행위제한 규정
은 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실제 토지이용규제 관련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하
는 특별종합대책의 내용에 포함하고, 이를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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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의 범위
국토이용계획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축물 용도변경 외의 거의 모든 
유형의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토지이용행위를 전면 불허한
다. 예외적으로 농어가주택‧농림수산업용 시설‧공공용 시설 등만 허용되며, 허
용행위의 범위가 다른 규제지역보다 좁다.
수도권정비계획상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토지이용규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인구집중유발시설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3만㎡ 이상의 택지‧공
업용지‧관광지 조성사업과 학교‧공공청사‧판매 및 업무용 건축물 등은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주택‧농림수산업용 시설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건축물
은 비교적 폭넓게 허용된다.
도시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대부분의 토지이용행위가 일단 금지되지
만,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몇 가지 범주의 행위는 건축물 등의 종류‧규모 등 
세부적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허가된다. 특히 행위주체나 규모 등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매우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가축방목‧수영‧야외취사‧어패류 
채취 및 양식 등 직접적인 수질오염행위만 금지된다. 대부분의 토지이용행위는 
허가대상으로서 건축물‧공작물의 종류와 규모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에 따라 허
가된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
를 받은 것으로 의제 된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수질에 직접 영
향을 미치는 시설입지를 금지한다. Ⅰ‧Ⅱ권역 공통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500톤/일 이상의 폐수배출시설, 폐기물 재생‧매립시설, 800㎡이상의 건물‧기타 
시설물, 400㎡이상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조리판매업,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
시설, 내수면양식장, 집단묘지, 골프장의 입지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오‧
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거나 BOD 20PPM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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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허용된다.
수변구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
업 시설의 신설 및 용도변경을 금지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산폐수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 퇴비화하는 경우 또는 BOD 10PPM 이하로 처
리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또 행정기관이 개
발행위 유발 또는 환경오염 악화의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지정‧변경하는 
것도 제한된다. 호소수질보전구역에서는 현재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법과 휴
경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외에, 적극적이고 강도 있는 토지이용규제는 없다. 다만, 
호소수면 관리를 위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특히 상수
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에서는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면허를 금지할 수 있다.
4. 수질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책목표와 규제의 부적합
(1) 정책목표와 규제방식의 부적합
관련 규제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수질환경보전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중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특히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주목
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토지이용규제가 규제범위 및 강도 등에서 여타 
규제지역보다 낮아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현행제도상 여타 규제지역은 토지이용
을 허용하는 전 단계로서 먼저 거의 모든 토지이용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데 비해,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은 몇몇 직접적인 수질오염행위만을 금
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규제범위 즉, 금지행위와 허가대상행위 사
이에 간극이 생겨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일부 토지이용행위가 규제대상에서 제외
된다. 규제방식이 부적절한 탓에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규
제범위가 여타 규제지역보다 더 좁아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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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규제지역의 정책목표와 규제방식 및 대상
        구 분
 규제지역 정책목표 지정기준 규제방식 및 대상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
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직접적인 수질오염행위 
금지, 여타 토지이용행위
는 허가대상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
현저한 수질환경오
염 또는 자연생태
계의 변화 방지
Ⅰ권역:수질환경에 직접
  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 
Ⅱ권역:수질환경에 간접
  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
현저한 오염물질배출시설 
금지, 여타 토지이용행위
는 제한 없이 허용
수변구역 한강수계의 
수질보전
한강수계 양안중 특별대
책지역 1km 이내, 기타
지역 500m 이내
현저한 오염물질배출시설 
금지, 여타 토지이용행위
는 제한 없이 허용
호소수질보전구역 호소수질의 보전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지정호소의 수질에 영향
을 미치는 지역
낚시제한, 가두리식 양식
어장의 면허제한 외에 별
다른 토지이용규제 없음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
변의 자연환경보전
도시확산 및 자연환경훼
손이 우려되는 도시주변
지역
토지이용행위의 포괄적 
금지, 일정한 행위는 허가
대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수자원‧해
안‧생태계 및 문화재
의 보전과 수산자원
의보호‧육성
자연경관‧수자원‧생태계‧
자연공원‧문화재‧녹지‧수
산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
토지이용행위의 포괄적
금지, 예외적 행위는 허용, 
수질오염유발행위에 대한 
고려 미흡
자연보전권역 자연환경보전 및 
개발유보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
이 필요한 지역
인구집중유발시설만 금지, 
예외적 행위는 허가대상
(2) 정책목표와 규제대상의 부적합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 및 균형발전을 목표로 3개 권역을 
지정하는데, 각 권역의 지정목적 및 기능은 서로 다르다. 수도권규제는 이들 3개 
권역이 각각의 지정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조화를 이룰 때 상위목표가 달성된다. 
수도권규제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이들 3개 권역을 각각 그 지정목적
에 맞게 충실히 지정․관리하는 것이 먼저 요구되는 것이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토지이용규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질오염
을 유발하는 토지이용행위를 적절히 규제해야 할 자연보전권역에서 인구집중유
발시설의 입지규제에만 치중하는 것은 정책목표에 비해 규제대상이 적합하지 못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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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내용과 규제형식의 부적합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
질적인 규제는 법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장관의 
고시라는 형식을 빌어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
한 고시는 형식상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법규성을 
가지는가 하는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비록 토지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만, 고시의 
형식으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수반하는 것은 그 합법성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
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규제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행과 같은 규제형식은 적
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규제지역체계 및 지정의 불합리
(1) 규제지역의 체계성 미흡
수질환경보전과 관련한 각종 규제지역은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개별법으로 
지정‧관리되어 온 결과, 규제지역간에 전체적인 체계성이나 상호연계성이 미흡
하여 규제가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구체적인 
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체 규제체계에서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아울러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동일한 목
적을 가지면서도 상호관계가 불분명하고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
다. 팔당호 주변지역의 경우 특별대책지역Ⅰ권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의 거의 전역
을 포괄하면서 그 밖에 용인시‧여주군‧가평군까지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수
원보호구역은 특별대책지역Ⅰ권역보다 더욱 철저한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라고 할 수 있으나, 이들간의 위계나 기능분담에 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상의 자연보전권역처럼 지정목적에 대한 고려없이 불합
리하게 지정된 경우도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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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하천과의 이격거리나 유하거리 등 수질요인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히 행정구역 위주로 지정되어 그 효과가 의문시
된다. 또 이는 수질오염이 적은 지역에까지 획일적인 규제를 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행위허가기준의 위계성 결여
수질환경관련 규제지역의 지정에도 체계성이 부족하지만, 각 규제지역에 대한 
행위허가기준에도 체계가 없어 보인다. 각 규제지역의 지정목적 및 대상지역으
로 미루어 볼 때, 가장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며, 그 다
음으로는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Ⅰ권역,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의 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허가기준도 그러한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토지
이용규제가 일정한 위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토지이용규제는 그와 같이 계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과 여타 규제지역의 행위허가기
준사이에도 위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상수원 수질보전은 국민건강과 직
결되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억제나 도시확산방지 내지 도시환경보전이라는 정책
목표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대한 행위허가기준의 엄격성
은 대체로 개발제한구역의 수준을 넘지 못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
에서는 그 세밀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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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팔당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지역 지정현황
규제지역명 근거법령
지정면적
(㎢)
해당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이용관리법 55 남양주시, 이천시, 용인시, 
광주군,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3,831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이천시, 광주군, 여주군, 양평
군, 가평군, 안성군(일부)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법 369 남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 
광주군 일부, 양평군 일부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157 하남시, 남양주시, 광주군,
양평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2,102 남양주시, 이천시, 용인시, 광주군,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수변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
질보전및주민지원
에관한법률
195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군,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자료 :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1998. 물관리 업무자료 ; 건설교통부. 199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경기통계연보 및 시‧군 통계연보. 1997 ; 경기도. 1997. 21세기 경기도 환경정책계획; 한강유역환
경관리청. 수변구역 지정․고시 결과(http:www.hanriver.me.go.kr)
(3) 규제지역의 중복지정
제도의 전체적인 체계성 부족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규제지역의 중복
지정이다. 현재 팔당호 주변지역의 경우 여러 규제지역들이 이중‧삼중으로 중첩
되어 있다. 특히 광주군과 양평군은 관할면적의 상당부분이 자연보전권역, 상수
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5) 
이처럼 규제지역이 중복 지정되면 토지이용규제가 중첩되며, 이로 인해 토지소
유자 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관련행정 또한 복잡해지는 까닭
에 인‧허가 등의 업무에 있어서 혼동을 빚을 우려도 적지 않다.
5) 광주군 광지원리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자연보전권역‧자연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도립공원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의 8개 지역‧지구가 중복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5개 지역‧지구가 상수원 수질보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됨으로써 유사한 지역‧
지구의 중복지정으로 인한 과다한 규제로 인식되어 지역주민의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건설교통부. 
1999. 4. 「토지이용규제 정비방안 연구」.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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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규제지역의 중복지정 사례(경기도 광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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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과 괴리된 불합리한 규제
(1) 오염원별 오염부하량과 괴리된 규제
한강수계에서는 ’97년 현재 1일 1,698천톤의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생활하
수가 79%, 산업폐수가 19.1%, 축산폐수가 1.9%를 차지한다. BOD부하량은 1일 
680천kg이 발생하는데 생활하수가 38%, 산업폐수가 26%, 축산폐수가 24%, 비점
오염이 12%를 차지한다.6) 축산폐수의 경우 폐수발생량에 비해 오염부하량이 매
우 큰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규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주택 등의 건축물 건축에 규제를 치중하고 
있으며, 축산시설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현재 축산시설에 대한 규
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면적 이상7)의 가축
사육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특히 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서
는 이들 시설의 신규입지를 금지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일정면적 이하의 소규모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규제가 적용
되지 않고 있다. 영세한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상태인 것
이다. 축산시설은 오염부하량이 가장 큰 오염원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
요하다고 본다. 이를 방치한 상태에서는 다른 오염원의 규제를 강화해도 수질개
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지역별 오염부하량과 괴리된 규제
수질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부하량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
다. 팔당호 주변지역의 경우 1일 발생하는 총 오염부하량의 24.8%가 용인시, 
24.2%가 이천시에서 발생하여, 이들 두 지역의 오염부하량이 거의 절반을 차지
6) 환경부. 1998. 10.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안)」. p7. 
7) 가축의 종류에 따라 돼지는 축사면적 1,000㎡, 소는 축사면적 900㎡, 젖소는 축사면적 900㎡‧운동장면
적 2,700㎡, 말은 축사면적 900㎡ 이상으로 하며,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및 호소수질보전구
역에서는 이들 면적의 절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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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반면, 가평군에서는 전체 오염부하량의 4.2% 밖에 발생하지 않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토지이용규제체계에서는 토지이용행위에 따른 오염부하
량이나 오염원의 분포 등은 관계없이, 규제지역이 같으면 동일한 규제가 획일적
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오염부하량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에서는 규제효
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게 되고, 오염발생량이 적은 시‧군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 셈이 되어 민원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표 2-3-4> 팔당호 주변지역의 시‧군별 오염부하량
  구 분
시‧군
합   계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발생부하량
(㎏/일)
구성비
(%)
발생부하량
(㎏/일)
구성비
(%)
발생부하량
(㎏/일)
구성비
(%)
발생부하량
(㎏/일)
구성비
(%)
하남시 11,315,322 4.6 6,402,480 10.7 2,994,132 7.8 1,918,710 1.2
남양주시 34,245,803 13.8 13,635,720 22.9 1,956,558 5.1 18,653,525 12.3
용인시 61,556,505 24.8 12,581,100 21.1 12,554,610 32.9 36,420,795 24.1
이천시 59,954,326 24.2 9,074,100 15.2 17,848,326 46.8 33,031,900 21.9
여주군 30,508,334 12.3 5,783,520 9.7 984,474 2.5 23,740,340 15.7
광주군 15,550,200 6.3 5,226,060 8.7 1,249,620 3.2 9,074,520 6.0
가평군 10,519,405 4.2 2,111,340 3.5 288,510 0.7 8,119,555 5.3
양평군 24,331,978 9.8 4,598,280 7.7 183,018 0.4 19,550,680 12.9
합  계 247,981,873 100.0 59,412,600 100.0 38,059,248 100.0 150,510,025 100.0
주  : 원단위는 생활계 BOD 60g/인/일, 산업계 BOD 354g/㎥, 축산계 소‧말 BOD 640g/두/일, 
돼지 BOD 125g/두/일을 사용 
자료 : 한강환경관리청. 1996. 「95 한강대권역 수질오염원 현황(Ⅰ,Ⅱ)」; 경기개발연구원. 1997.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재작성
(3) 비점오염원에 대한 규제 미흡
토지이용이 고밀도로 이루어지는 우리 나라의 경우, 총부유물질량에 의한 수
질오염부하량의 50% 정도가 비점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8) 비점오
8) 최지용‧신은성. 1997.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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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발생은 토지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각종 토지이용 중에서 산지의 비
점오염 원단위가 가장 낮다.9) 따라서 수질오염이 크게 우려되는 비점오염원의 
하나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가져오는 골프장이다. 1995년 현재 운영중, 건설중, 
미착공 상태인 골프장을 모두 합치면 총 199개에 달하는데, 절반이 넘는 102개가 
경기도에 있으며, 다시 그 절반에 가까운 25개가 팔당호 주변지역에 몰려 있다. 
이들 골프장의 농약과 비료사용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10)
그러나 지금까지 수질환경규제는 주로 점오염원에 집중되어 왔으며, 비점오염
원 관리는 미미했다. 토지이용규제 역시 건축물‧공작물 등의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골프장 설치는 1995
년 2월 9일 고시된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입지기준을 초과하여 골프장이 설치되는 등11)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그 
결과 토사유출‧생태계훼손‧하천오염 등으로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4) 규제행정의 연계성 부족
현재 수질관리 정책기능은 중앙에서 주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이 
나누어 맡고 있으며, 실질적인 집행관리는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행정주체간에 상호연계 및 업무협조가 미흡하
여 시행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수질환경 측면의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가 하면, 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단계에서 제도가 중앙정부의 정책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9) 산지의 비점오염 원단위는 BOD 기준 3.6㎏/㏊/년으로 다른 토지이용의 0.5%∼10% 정도에 불과하다
(환경부. 1995. 「비점오염원 조사연구사업 보고서」. p177). 
10) 18홀 골프장의 경우 1일 물사용량이 1,300톤에 이르고,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은 일반농지의 6∼8배, 
산림의 20.5배에 달한다.
11) 동 규정은 1개 도에 골프장이 도 전체면적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1개 시‧군에서 72홀을 넘을 경우 
문화체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으나, 여주군은 243홀, 포천군은 162홀, 광주군은 198홀이 
허가되어 기준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 또 광주군은 10개 골프장 면적이 군 전체면적의 2.5%를 차지
하고, 특히 실촌면은 6개의 골프장이 전체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다(경기도. 1997.「 21세기 경기
도 환경정책계획」.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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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의 난개발도 그러한 문제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예이다.
준농림지역은 ’93년 8월 만성적인 토지공급부족을 해소하고자 도입하였으나, 
원래 의도와는 달리 무질서한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특히 상수원 주변지역에까
지 음식점‧숙박시설이 난립하여,12) 상수원 수질오염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13) 이는 준농림지역 도입시 수질보전 등 환경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데
에서 기인한다. 즉, 준농림지역의 도입과 함께 토지이용규제 방식으로 제한행위 
열거방식을 채택하면, 상수원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도 완화되어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오염원의 입지가 용이해진다는 점이 간과되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은 지방정부가 지나친 개
발욕구와 지역이해에 얽매인 나머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이 심해지자 건설교통
부는 ’95년 10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숙
박시설 등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제토록 하였다. 그러나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주민불만과 지방의회의 반대로 실제 조례 제정은 부진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다시 ’97년 9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준농림
지역에서 이들 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였다. 조례로 정하지 않는 한, 이들 시설
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오염원의 허용지역 및 허용시설의 결정 
등 실질적인 관리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러자 준농림지
역 규제완화를 위한 조례제정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수도권을 필두로 각 시‧
군마다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들을 속속 제
12) 팔당호 주변지역의 경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던 ’90년 7월 2,585개이던 숙박‧음식업소
가 ’97년 말에는 8,956개로 3.5배 증가했으며, 산업시설은 143개소에서 510개소로 약 3.6배, 아파트단
지는 2,677가구에서 34,418가구로 무려 12.9배나 증가하였다(최혁재. 1998.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토
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 경기 : 국토연구원. p44).
13) 준농림지가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변경될 때, 오염발생량(BOD 기준)의 증가는 음식점의 경우가 가장 
커서 이전보다 무려 19,000배의 오염이 증가한다고 한다(최지용. 1998. 7.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방안, 생명의 물, 팔당호 이렇게 살리자」. 서울 :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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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것이다.14) 이처럼 규제주체들간의 행정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방만하게 운
영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표 2-3-5> 참조)
<표 2-3-5> 지방자치단체의 준농림지역 관련조례 제정실적 비교
조례 성격 제정기간 대상 시․군 제정 시․군 제정비율(%)
규제시행 조례 95. 10 ∼ 97. 9
149
(18)
51
(8)
34.2
(44.4)
규제완화 조례 97. 9 ∼ 99. 8
153
(19)
75
(15)
49.0
(78.9)
 주 : (  )안은 경기도 지역의 조례제정 실적임
5. 수질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의 발전방향
1) 기본방향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현행 토지이용규제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정책목표에 비해 규제방법과 규제
대상이 부적합하고, 규제지역체계 및 지정이 산만하고 불합리하며, 규제가 현실
과 괴리되고, 규제주체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제도가 전체
적인 체계성이 미흡하고 산만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제도를 보다 체계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규제제도의 체계화는 산만하고 상호단절적인 현행 규제지
역체계를 일정한 위계를 갖춘 상호연계적인 체계로 정비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새로운 규제지역체계 하에서 토지이용규제가 수질보전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범위 및 강도, 규제방식, 규제주체 등
도 아울러 조정되어야 한다.  
14) 최혁재. 1999. 「토지이용규제 표준화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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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지역체계의 정비
규제지역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규제지역의 지정목적 및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부적인 지정기준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야 한다. 지정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새로운 규제지역체계를 구성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면
밀하고 상세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여기서는 체계정비의 개략적인 구상을 
제시한다.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위계에 따라 규제지역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곧바로 상수원으로 유
입되어 수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수원 인접지역을 ‘상수원보전구역(가
칭)’으로 지정한다. 이 구역은 가장 엄격히 관리해야 할 최상위의 규제지역으로
서 현행 제도상의 상수원보호구역과 비슷한 성격이나, 지정기준을 그보다 더욱 
엄격히 설정하도록 한다. 이 구역은 그 성격상 사적 토지이용의 대상으로 방치해
서는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이 구역내의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적극 회수하여 오염원을 소개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취수원에 바로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가칭)’으로 설정한다. 이 구역의 
성격 및 지정기준은 현행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사이에서 설정
하도록 한다. 공간적으로는 현행 상수원보호구역(앞의 상수원보전구역은 제외)
과 특별대책지역Ⅰ권역중 일부지역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 구역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는 수질영향 및 지정범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배출규제보다는 오염발
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가 더 적합하다고 본다. 이 구역에서는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오염원의 신규입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
장 등의 폐수배출시설 및 축산시설 등 오염부하량이 큰 기존의 오염원은 지역외 
이전을 적극 유도하며, 토지선매 및 매수를 통해 토지를 확보하여 점차 보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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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나가도록 한다.
세 번째로는 현행 제도에서와 같이, 오염물질이 자정작용 없이 수계에 바로 유
입되어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계의 양안을 ‘수변구역’으로 설정한다. 
다만, 그 지정범위는 양안 500m로 통일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구역은 지정면적
이 현재보다는 크게 축소될 것이다. 이 구역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를 제외하
고는 현행 수변구역의 관리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며, 토지소유자에게 매
수청구권을 부여한다.
그 밖의 지역으로서 수계와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으나 간접적으로 수질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은 ‘수질관리구역(가칭)’으로 설정한다. 이 구역은 
대상지역이 광범위하므로 기본적으로는 배출규제를 통해 관리하되,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규제를 병행하도록 한다.
한편, 이상의 구역들은 환경관계법령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지정목적이 수질
보전기능으로 특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토지관계법령에서 지정하는 자연환
경보전지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보다 높은 위계를 가진다. 이들의 위계
가 높다는 것은 지정기준 또는 규제내용이 보다 엄격하다는 의미이며, 이들이 법 
적용에 있어서 반드시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규제지역의 재조정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의 재조정을 통해 불합리한 지정 
및 중복지정을 해소하여야 한다. 규제지역의 재조정은 먼저 현재의 지정상태에서 
시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질보전과 관련해 지정된 각종 규제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에서는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수
계와의 이격거리 및 집‧배수구역, 오염원 분포 및 오염부하량, 지역여건 등을 종
합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규제지역의 지정이 지정목적 및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지정되었거나 중복지정된 지역 등을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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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
른 적절한 규제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규제지역의 지정기준 등
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또 규제지역이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는 당해 지역의 제반 여건과 각 규제지역의 지정목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규제지역만 남기고 나머지 규제지역은 해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한편 규제지역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지역은 전면 재조정
되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지역체계가 설정되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의 각종 규제지역을 새로 설정된 지정기준에 따라 재지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새로 설정된 지정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이나 중복지정된 지역 
등은 새로운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또 규제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지역을 과감히 해제한다.
새로운 체계에 따라 규제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새로 설정된 구역들은 계층을 
이루는 것이므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한다. 아울러 중복지정의 폐해를 방
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개별법에 의한 지역‧지구와도 중복되지 않도
록 한다. 개별법상의 목적에서 지정된 지역‧지구도 그 결과는 대부분 토지이용
규제의 모습으로 귀착되므로, 굳이 중복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자연
환경보전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용도지역의 하나이며, 자연
보전권역은 수도권이라는 일정범위 안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들은 여타 
규제지역을 포괄하는 밑바탕이 되도록 한다.
4) 규제수준의 차등‧단계화
이와 같이 수질영향에 따라 규제지역이 일정한 위계를 가질 때, 토지이용규제
의 범위 및 강도 또한 계층에 따라 차등화되어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규제지역별로 적용되는 규제범위 및 강도는 각종 토지이용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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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설정한다. 먼저 취수원에 바로 인접해 있고 수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상수원보전구역’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이 구역에서는 
사적 토지이용을 전면 금지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기존 오
염원에 대해서는 매수 또는 수용시까지 현상태로의 토지이용은 허용하되, 신‧증
축이나 오염부하량이 더 큰 용도로의 용도변경 및 토지형질변경은 금지한다.
다음으로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보호구역’
에 서는 사적 토지이용 자체는 용인하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 한
해 허용한다.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가장 높게 설정하여, 농림수산업 시설 및 공
공시설 등 제한된 용도로의 토지이용만 허용한다. 단, 농림수산업 시설은 친환경
적인 방법인 경우, 공공시설 등은 오염부하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그 다음으로 ‘수변구역’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를 현행보다 좀더 강화할 필
요가 있다. 규제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숙박시설, 목욕탕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입지를 규제한다. 아울러 이들 시
설이 오폐수정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일부 허용하는 현행 제도상의 예외
를 새로운 규제체계 하에서는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그 밖에 ‘수질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오염부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은 배
출규제로 관리하되, 공장, 축산시설 등과 같이 오염부하량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
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를 적용한다. 이상과 같이 규제를 차등‧단계화 하면, 
상‧하위의 규제지역간에 규제가 역전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한편, 이러한 규제내용을 법령에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일단 금지행위를 포괄
적으로 규정한 후, 예외적인 허용행위만 선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 의도하지 않은 토지이용이 허용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규제형식도 현행 특별대책지역에서처럼 고시의 형식을 
통하는 것을 지양하고, 법령에 직접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8     환경정책과 국토관리∙제 2 편
5) 규제행정체제의 정비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행정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
원화되어 있는 수질관리기능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관리체제를 구
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별도의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
여건 및 국정기조로 미루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중앙부처간의 기능조정은 현재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적극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예컨대, 현재 골프장 관련업무는 문화관광부 소관이나, 
골프장의 입지제한 및 환경관리기능은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또 행정자치부 소관인 소하천정비법은 목적과 내용 등에서 하천법과 크게 다
를 바 없으므로 건설교통부에서 함께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이와 같
이 관련행정 전반에 걸쳐 기능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면, 물관리정책조정
위원회가 이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에 있어서는 ‘실적에 따른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
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지자체가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한 실적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다. 수질관리실적은 각 지자체 관할구역의 경계에서 안으
로 유입되는 수질과 밖으로 배출하는 수질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중
앙정부는 지자체에 각종 재정지원 등을 제공한다. 다만, 환경관련 재정지원을 연
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수질관리실적에 환경관련 재정지원을 연계
하게 되면, 환경시설이 취약한 지자체의 환경투자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앞에서 제시한 대로 규제지역체계를 정비하는 경우, 관련법령도 단순화 
및 체계화에 초점을 두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령정비는 먼저 새로운 규제지역
체계를 포괄하는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규제내용을 수용하도록 한다. 상
수원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규정하는 법령, 즉 현행법령중 수도법의 상수
원관련규정(상수원관리규칙 포함)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
한 법률, 특별대책지역 고시중의 규제사항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이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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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배출규제가 주 내용인 수질환경보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다. 또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은 소관부처가 
하나로 조정되는 경우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의 법률은 현행대로 존치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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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H A P T E R
부동산세제를 통한 난개발 방지 방안
박근수 교수(중부대, 환경경제학회)
1. 서론
지난 30년 동안 우리 나라의 부동산정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공장 용지와 
주택난 해결을 위한 택지의 원활한 공급에 있었다. 그 결과로 ‘99년 현재 주
택보급률은 93.3%에 이르고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공장 용지 역시 미분양 공장 용지1)
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 당국이 바라던 소기의 목적
은 달성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가 상승과 
토지의 편중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무분별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
을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농지전용과 산림의 훼손 등 국토
의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자행함으로서 경제성장과 주택난 해결 못지 않은 
심각한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국민들의 삶의 질, 특히 
환경에 대한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의 필요성이 강력
1) 2000년 5월 현재 미분양 주택 62,758세대(수도권 18.374세대), 미분양택지 228만평, 미분양 공장용지 
670만평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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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장용지의 확보와 택지 보급에 목표를 두었던 부
동산 정책 역시 그 변화가 요구되며 부동산 정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부
동산세제 역시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의 변화
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거 임기 응변적으로 바뀌어온 부동산세제
의 변천 과정과, 준조세를 포함한 현행 부동산세제의 전반에 대하여 특히 보
유과세 및 자본 이득세제를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
로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부동산세제
의 개편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동산세제의 구조와 변천
1) 부동산세제의 구조
<표 2-4-1> 부동산세제의 구조
구    분 과세단계 세          목
직접조세
취득단계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보유단계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공동시설세
이전단계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조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몬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대체초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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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는 정부의 주수입원임과 동시에 중요한 부동산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각국마다 자국의 정책목표와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부동산세제는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법률적 근거에 의거 조세형태
로 부과되는 직접조세와 세금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소유 및 전용
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형태의 간접조세로 나눌 수 있다.
2) 부동산세제의 변천과정
부동산세제가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임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현행 우
리 나라 부동산세제의 기본은 <표 2-4-1>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그 내용은 
그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와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하여왔
다. 특히 우리 나라의 부동산세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토의 이용계획과
는 무관하게 경기변동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하여 왔다. 시
기별로 살펴보면 경제개발이 시작된 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는 공장용지의 
공급과 택지수급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택지와 공장용지의 공급에 중점
을 두었다. 80년대 이후에는 고도성장에서 나타난 부동산 투기와 부의 집중이 
사회문제화 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가안정에 목표를 두었으며, 90년
대에는 80년대 이후 나타난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 및 부의 편중이 심화되
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개편에 
대한 전국민적 성원 하에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어 오늘날 부동산세제의 근간
인 종합토지세가 도입되었다. 그후 98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위헌 판정
으로 토초세가 폐지되고 IMF지원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환난으로 부동산 경기
가 과도하게 침체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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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였다.(<표 2-4-2>참조)
<표 2-4-2> 부동산정책의 변화와 부동산 세제의 변천
 시행년도 부동산 정책  부동산세제 변경 내용
78. 8. 8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 양도소득세와 공한지세 개편
81. 6. 21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
- 양도소득세 완화
  o 탄력세율 적용시한 연장
  o 특별공제 한도율 인상
83. 2. 16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 양도소득세 부과를 실거래 가격으로 강화 
83. 4. 18 토지 및 주택문제 종합
대책
- 종합토지 재산세제 도입 검토 발표
-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시한 단축
85. 5. 20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 86년 하반기부터 종합토지세 신설
- 기업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기업별 
  합산 누진과세
88. 8. 10 부동산 종합대책
- 과세특정 지역의 추가 고시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89년부터 개발부담금제 실시 예정
90. 3.  2 토지공개념 제도의 시행 - 토지초과이득세법 도입
- 개발부담금제 도입
90. 4. 13 4‧13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 증여 및 양도세 강화
98. 9.  2 토지공개념제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 택지초과부담금 폐지
98.12 .28 부동산활성화대책 - 개발부담금제 한시적(99년 말까지) 폐지 
 
3. 부동산세제 현황
1) 보유과세
우리 나라의 현행 부동산 세제 중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목은 앞의 <표 
2-4-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공동
시설세 등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가장 비중이 크고 부동산 정책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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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수단인 종합토지세와 건물분재산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토지세는 종전의 재산세 중 토지해당분과 토지과다보유세 등을 통합하
여 24개 지목의 모든 토지를 이용형태에 따라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
과세로 나누고 토지의 성격과 보유수준에 따라 토지자산을 다액 보유한자나 
공한지를 보유한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부
과하는 인세형태의 세제로 1990년에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분리과세
토지는 국가 정책상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특별히 저율 또는 고율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토지로, 전답, 과수원 등 
개인의 자경농지, 기준면적내의 목장용지, 특수개발림과 종중림 등의 임야에
는 0.1%의 세율이 적용되고, 일정기준에 충족되는 공장용지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하
는 토지, 한전의 발전시설용지 등에는 0.3% 세율이 골프장, 별장, 고급 오락
장 토지와 1가구는 1주택에 부속된 주거용 토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중 993㎡(특별시‧광역시는 662㎡)를 초과하는 
부분 등에는 5%의 고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일반영업용토지의 
부속토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얻어진 면적
을 초과하지 않은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
여 종합합산 대상보다 낮은 세율인 0.3% - 2%의 9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
한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보유과세의 근간으로 분리과세와 별도합산에 
속하지 않으며 비과세, 감면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
별로 합산한 가액에 최저 0.2%에서 최고 5%까지의 9단계 누진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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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종합토지세의 세율구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과  표
세  율
과표
세율
과표 적용
세율명목 실효 명목 실효
2천만원이하 0.2     0.2 1억원 이하 0.3     0.30 전, 답, 임야, 목장
용지, 과수원 0.15천만원이하 0.3 0.20-0.26 5억원 이하 0.4 0.30-0.38
1억원이하 0.5 0.26-0.28 10억원이하 0.5 0.38-0.44
3억원이하 0.7 0.28-0/56 30억원이하 0.6 0.44-0.55 기준면적내의
 공장용지,
 공공 목적
 보유 토지
0.35억원이하 1.0 0.56-0.74 50억원이하 0.8 0.55-0.65
10억원이하 1.5 0.74-1.11 100억원이하 1.0 0.65-0.82
30억원이하 2.0 1.11-1.71 300억원이하 1.2 0.82-1.07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토지, 기준면적 
초과주택용지
5.050억원이하 3.0 1.71-2.22 500억원이하 1.5 1.07-1.24
50억원초과 5.0 2.22-5.00 500억원초과 2.0 1.24-2.00
종합토지세의 비과세‧감면 대상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
합 및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
니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한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판단되는 토지 등 토지의 사용용도로 보아 비과세 하
는 편이 공익에 유익한 경우와 지방세법에 의하여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 등 
5가지 조항이 있다. 종합토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표는 개별공시지가에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2). 한편 과표현실화
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31.8% 수준으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표 
2-4-4> 참조)
2) 과세표준액=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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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연도별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
연도별 19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현실화율 15.0 15.3 17.3 21.3 26.9 31.5 31.1 30.5 29.2 29.3 31.8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모든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과세표준은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 1㎡당 신축가액에 면적, 경과연
수별 잔가율 및 4종 지수를 곱3)하여 구한다. 적용세율은 주택에 대하여는 최
저 0.3%에서 7.0%의 초과누진세를 부과하며,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
축물은 그 가액의 5.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0.6% 기타 건
축물은 가액의 0.3%의 단일세를 부과한다.(<표 2-4-5> 참조)
<표 2-4-5> 주택 재산세 과표 및 세율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1,600만
원 이하
2,2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초과
세율 0.3% 0.5% 1.0% 3.0% 5.0% 7.0%   
 
한편 시장, 군수는 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
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재산
이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소유 건축물 
등은 면세 대상이다.
3) 건물시가표준액(현황부과)=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년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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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이득세제
부동산에 관한 자본이득은 자신의 노력이나 투자와 무관하게  공공투자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이므로 자본이득을 발생시킨 원인을 
제공한 국민 모두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동시에 토기의 투기를 막고, 추가적인 
공공투자 재원 마련 및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
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본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 
나라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 분을 초과
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
분”을 개발이익으로 정의하고 이를 흡수하기 위한 부동산관련 자본이득세제
는 전용‧지목변경‧용도지역변경 등으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여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농지‧산지전용부담금을 중
심으로 공공사업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지가상승 이익에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가 이를 보완하는 형태이다. 자본이득세제의 중심을 이루는 개발부담금
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 사업, 온천개발 사업 등 8가
지 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총면적이 서울
시와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660㎡이상, 기타도시계획구역은 990㎡
이상,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1,650㎡이상인 
사업으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그러나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면제되며,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는 사업 중 감면 사항이 아닌 경우,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이 시행하는 사업,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조
성(단 수도권은 제외),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조성 사업, 준보전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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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를 초과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이외에도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전
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야의 전용에는 전용부담금
과 대체 조림비, 초지는 초지 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표 2-4-6> 전용부담금현황
대
상
세목 과세표준 세 율 비과세 감 면
농
지
전용
부담
금
개별공시지가 20/100 국가, 지자체가
시설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화물터미널: 50%
택지개발 : 70%
농지
조성
비
농림부장관이  
별도 고시
- 경지정리 된 논
   : 7,200원/㎡
- 용수개발 된 논
   : 11,900원/㎡
- 경지정리와
  용수개발 된 논
   : 14,600원/㎡
- 경지정리 된 밭
   : 6,000원/㎡
- 기타농지
   : 4,500원/㎡  
수목원 : 50%
농기계수리:50%
임
야
전용
부담
금
개별공시지가 20/100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비영리사회복지  
시설, 산업단지,
댐건설 등
유통단지 : 50%
화물터미널: 50%
대체
조림
비
농림부장관이  
별도 고시
875원/㎡
초
지
초지
조성
비
농림부장관이
별도 고시
6,924원/1ha 산업단지 
벤처기업 
육성 등
군수, 기산산업
     : 50%
초등학교 : 60%
기타학교 : 50%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총양도차익에서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소득공제 
등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순양도차익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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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양도소득세의 대상 자산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구조는 <표 2-4-6>과 
같다. 그러나 농지의 교환이나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나, 고급주
택4)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후에 매각하는 주택과 이에 부
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에 
이내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 한다. 한편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 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표 2-4-7> 양도소득세율
대 상 자 산 보유기간 과표 세율
  -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년 이상 3천만원 이하 20%
6천만원 이하 30%
6천만원 초과 40%
2년 미만      - 40%
미등기자산      - 65%
  중소기업 출자지분 1년 이상      - 10%
  대기업 출자지분 1년 이상     - 20% 
  중소기업 출자지분
1년 미만
3천만원 이하 20%
  대기업 대주주의 출자지분
6천만원 이하 30%
6천만원 이상 40% 
3) 기타 부동산세제
앞에서 살펴본 보유과세와 자본이득과세를 제외하고도 부동산 관련세제는 
다양하다.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
4) ① 연면적이 264㎡이상으로 실거래가액이 6억을 초과하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이고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6억 초과하고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단독 주택
   ② 면적이 165㎡이상이고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6억 초과하는 공동주택 
   ③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이 설치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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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재할 때 과세하는 조세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재산
권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과세의 영역에 포함된다. 
현행 등록세율은 매매로 인한 경우 일반재산 3% 농지는 1%이다. 취득세는 
재산권의 이전과정에서 재산의 취득사실을 포착 담세력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이전재산과세에 속한다. 그러나 세부담의 귀착이 불분명하고 소득 및 소비과
세를 통한 세원확보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현
행 부동산 관련 취득세율은 기본 2%에, 대도시내의 신‧증설공장,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 취득은 6%,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
장 등,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주택 등에는 10%이다. 이외에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양도세의 보조역활로 자본 이득이 발생한 부동산이 양도되지 않고 
증여 및 상속되는 경우 부과되고 있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율은 <표 2-4-8>
과 같다.
<표 2-4-8>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표와 세율
과표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이상
세율 10% 20% 30% 40% 45%
이외에도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
시계획법에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또는 건
축물을 대상으로 0.2%를 기본세율로 하며 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과 다르게 
할 수 있으나 0.3%를 초과할 수 없다.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0.06% - 0.16% 이며 화
재위험시설물은 표준세율의 2배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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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세제의 평가 및 개편방안
1) 부동산세제의 평가
지난 30년 동안 우리 나라의 부동산정책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
가안정과 택지 및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움직여 왔음은 이미 지적하였다. 그 결과로 경제
성장에 필요한 공장용지의 공급은 물론 주택보급률 역시 2002년에는 100%로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위주의 토지정책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작금
에 와서도 무분별한 산지와 농지의 전용을 통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있으
며 필요이상의 대형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장용지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분양 공단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음에도 불구
하고 매년 새로운 공단용지가 조성되어 공급되고 있다. 
<표 2-4-9> 주택보급률 증가 추이
년도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전 국 78.2 74.4 71.2 69.8 72.4 86.0 89.2 92.0 92.4 93.3
수도권 64.5 62.1 60.2 59.7 63.3 76.7 79.0 81.9 82.2 83.2
서 울 56.8 56.3 56.1 55.3 57.1 68.0 69.7 71.4 72.7 71.0
이처럼 공장용지와 택지 공급위주의 부동산정책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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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고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통하여 난개발을 유도하였고 환경오염을 심
화시킴으로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들에게 환경친화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데는 실패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부동산세제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난개발을 유도하는 등 반환경적인 국토이용을 초래한 원인
은 다양하겠지만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의 실효세율에 
있다. 이는 <표 2-4-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표 구간에 따른 명목 세율은 
높은데 반하여 초과누진세제로 인하여 실제 적용 세율이 낮을 뿐 아니라 과
표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다는데 있다. 특히 전체 종합토지세 납세자의 
95.2%5)가 최저세율인 0.3% 부담자이고  2000년 과표현실화율이 31.8%인 점
을 감안하면 실효세율은 0.09%에 불과하다. 
<표 2-4-10> 평균실효세율의 국제비교
국  별 한  국 미  국 대  만 영 국 서 독 일  본 필리핀
  현실화율 0.09% 1%내외 0.2%내외 1.24% 0.3%  0.12% 0.1%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1992. 「지가평가제도의 개선방향」. p103을 재구성  
이처럼 낮은 실효세율은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우리와 토지 사정이 비슷한 
일본과 대만에 비하여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이 경미하여 부동산을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삼아 주택을 삶의 터전
이 아닌 재테크 수단 및 중요한 상속 수단으로 여겨 필요 이상의 넓은6) 주택
이 선호되고 있다. 이처럼 필요 이상의 넓은 토지 소유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을 떨어뜨리고 필요 이상으로 넓은 주택 선호는 새로운 택지와 공장 용지 공
5) 98년도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자 중 0.3% 이하의 세율 적용 대상자는 총 과세대상자 9,336,525
명 중 95.2%인 8,887,598명임
6)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분양면적이 일본의 21.4평(98년)에 비하여 서울이 26.8평(99년)으로 넓고, 18평 
이하의 소형 주택 공급비중이 97년 43.5%, 98년 45.7%, 99년에는 34.5%로 줄어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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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위한 농지 전용 및 산지 개간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파괴를 재촉하고 난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둘째 현행 종합토지세는 자치단체별 경제상황과 토지 이용현황을 무시한 
획일적인 세제로 인구집중을 초래하여 자연의 정화 능력을 초월한 오염물질
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물론 현
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형식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
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있어7)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된 듯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행
자부장관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과세표
준액 적용비율을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8).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의 
토지이용 여건이 무시된 획일적인 세제로 인구 및 산업의 편중을 초래하여 
환경용량 이상의 환경오염을 배출하여 국토의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일부지
역의 집중적인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방만한 비과세와 감면 조항이다. 당국은 다양한 정책적 목적의 달성
을 위하여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세제의 왜곡 뿐 아니
라 실효세율을 낮춤으로써 감면대상토지의 비효율적인 이용을 조장하고 있다. 
<표 2-4-11>과 <표 2-4-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과세 및 감면 토지의 비율
이 20%를 초과하고, 특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비중이 전체 비과세 및 감
면 대상의 52%에 이르고 있다. 
7) 지방세법 제 234조의 15 
8) 지방세법시행령 제 194조의 16(과세 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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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1> 연도별 종합토지세 감면토지 현황
 (단위 : 10억원, %)
연도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부과토지 107,751 135,232 171,373 206,824 251,964 295,118 294,755 300,812 299,422
감면토지 31,992 55,532 67,205 72,689 63,291 67.393 54,566 87,513 65,191
비  율 29.6 41.0 39.2 35.1 25.1 22.8 18.5 29.0 21.7
  
자료 : 행정자치부. 각년도. 「지방세정연감」. 
<표 2-4-12> 96년 용도별 비과세ㆍ감면 현황
(단위 : 10억원, % )
구분
국 등에 대
한 비과세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과 세 면 적 
대상법인
과제면제대
상토지
세 액 감 면 
대상토지
기 타
과표 29,116 13,136 2,137 1,994 2,582 5,601
비율 53.3 24.0 3.9 3.6 4.7 10.5
 자료 : 행정자치부. 1996. 「지방세정연감」.
이러한 무분별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조항은 국가 기관 등에 
대한 방만한 토지 이용을  조장하여9)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넷째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를 섞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액 토지소유자가 오히려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10) 기준초과면적에 대
한 중과 의도가 오히려 기준 초과면적에 대하여 경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9) 법원장 및 한국은행 지점장 관사 등 비과세 및 감면 대상 국가기관의 지방 관서장들의 지나치게 넓은 
관사가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적이 있음에서도 잘 알 수 있음. 
10) 김정호. 1996. 「토지세의 경제학」.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p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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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일부 법인의 경우 특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합법적으로 토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주식에 대한 양
도세 비과세와 함께 부동산을 통한 부의 증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을 
통한 부의 세습은 물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다섯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의 면적과 무
관하게 건물의 가격만을 과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표 위주의 
중과조치는 보유과세의 낮은 실효세율과 함께 과다하게 필요이상의 대형아파
트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고 이에 따른 대형아파트 위주의 건설을 조장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도시외곽으로의 난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자본이득의 환수가 목적인 자본이득세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본
이득의 환수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먼저 개발이익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긴 하겠지만 유해웅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임야를 다른 지목으로 
변환시키는 경우 가격이 최소 3.1배에서 최고 7.0배까지 상승하게 되고(<표 
2-4-13> 참조), 이들 이익의 대부분이 사유화되고 있다11)는 것이다. 이러한 엄
청난 개발이익의 사유화는 개발업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농지와 임야를 택지
로 개발하려는 유혹을 제공하여 농지와 산지의 전용을 통한 국토의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표 2-4-13> 도시개발의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의한 지가변화율
사업 후
사업 전
단독 아파트 상업 업무 공업 주상복합
   전
   답
  임야
1.764
2.688
3.349
1.682
2.564
3.195
2.572
3.921
4.885
3.722
5.673
7.069
1.927
2.937
3.660
1.971
3.004
3.743
자료 : 유해웅.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구성방안”. 「새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P241.
11) ‘69년에는 개발이익이 국민총생산의 4.1배, ’78년 3.3배, ‘87년 2.7배 발생하였으나 토지관련조세 등을 
통하여 환수된 개발이익은 총개발이익의 2%수준에 불과함(최병선. 1999. “21세기 토지정책의 패러
다임“. 「새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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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은 사업부지의 총면
적 중 준보전임지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농지의 보존을 위해 산지의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산지의 
친환경적 기능을 무시한 철저한 반환경적인 정책으로 산지를 택지로 전환하
는데 따르는 개발이익에 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산지를 개발하려는 유
인을 제공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개발부담금의 보조 수단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택은 면세 대상이며 고급주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고급주택의 범위가 주택의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아무리 넓은 주택이
라도 가액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으로 이러한 양
도소득세 면세 조치는 개인들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넓은 주택을 소유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비과세는 법인과 단체의 경우 특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특정인이 재산상속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인 소유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 주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 면세는 법인으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부동산을 소
유하려는 유혹을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합계가 5%에 이
르러 보유과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약 17배에 이르러 토지 
이용의 동결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2)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편방안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부동산 세제는 택지 공급과 공장용지의 확
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 하지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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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산지의 전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토의 환경친화적 이용을 유도하
기 위한 부동산 세제의 개편이 요구된다. 
부동산세제 개편의 첫 번째 과제는 보유과세의 강화를 통하여 토지보유비
용이 토지보유로 발생하는 이익을 초과하도록 함으로써 재산 증식 수단으로
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표 
2-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저히 낮은 과표현실화를 통하여 지나치게 낮은 
실효세율을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비과세 및 감면조항의 전면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다양한 정책적 목
적의 비과세 및 감면 조치는 토지이용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공공 단체의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감안 할 때 국가 및 공공단체의 토지도 
과세를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용도에 따라 최소한의 면적만을 비과세로 하도
록 하여야 할 것이며, 종교단체들의 비대화와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정면적 이상의 종교단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토지세 및 재산세
의 부과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건물분 재산세는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세율제고는 물론 현실적으
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토지세와 건물
분 재산세의 통합은 과표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필요이상으로 넓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려는 유인을 줄임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종합토지세와의 통합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물의 
가격 뿐 아니라 건물의 면적에 따른 차등과세 조치의 도입으로 필요 이상의 
넓은 건물을 보유하려는 유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세율체계의 조정과 지방자치단체별 보유세율의 자율화 조치이다. 일
부 지역에 편중된 토지이용을 막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함으로서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국토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
용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황과 토지이용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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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밴드 내에서의 탄력세율의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자치단체
별 자율화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종합합산과 별도과세에 따른 용도별 차등과세로 인한 토지 이용패
턴의 왜곡과 부동산이 상속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의 구별을 폐지하고 통합하는 대신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산시 가중치를 낮게 적용하는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이득관련 세제는 근본적으로 자본이득의 환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서 
개발수요를 억제하는데 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개발을 통한 이익의 사
유화가 지속되는 한 농지와 산지의 전용을 통한 국토의 난개발은 지속될 것
이다. 따라서 현행 25%인 개발부담금의 상향조정과 함께 현행 서울시와 광역
시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660㎡이상, 기타도시계획구역은 990㎡이상, 개발
제한구역지정 당시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1,650㎡이상인 사업으로 제
한되어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발부담금의 보조수단인 양도세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실질적으로 대상 규모 이하 사업에서 발생한 자본 이득의 대부분은 사
유화되고 있음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둘째 각종 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초지조성비 부과 시 환경의 가치를 반영한 실질
적인 비용부담이 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양도
소득세와 통합하여 과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1가구 1주택에 제공되
는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양도세 및 상속세 면제 대
상인 고급주택의 설정에 있어 주택의 가액 뿐 아니라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
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자산 증식 수단으로 필요 이상의 넓은 
주택을 소유하려는 유인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끝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소유에 대한 보유과세는 낮은데 
반하여 이전단계에서 부과되는 높다. 이는 현재는 동결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다 하여도 향후 부동산시장이 제자리를 찾을 경우에는 동결효과를 유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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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폐지하고 실비수준의 정액 수수료로 전환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감히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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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H A P T E R
국토계획과 환경보존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전략
김귀곤 교수(서울대, 한국환경정책학회 대표)
1. 서론
마구잡이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국토가 신음하고 있고, 이것이 국민의 걱정거
리가 된지 오래지만 도무지 개선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
나, 제 4차 국토종합계획 등 많은 정부계획과 제도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환경과 개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징표가 
있다. 
19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 리우선언이 채택된 후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볼 
때, 지속성이 환경에 관한 국가정책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
이 의견을 같이하나 토지이용계획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함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는 물론, 계획가 자신들도 아직 인
식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이용관련 계획법이나 정책을 보면, 
지속성의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동안 논의되어오고 있는 계획실무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도 아직 가
240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분야별 접근∙제 3 편
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 글에서는 (1) 난개발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비교를 통한 문제제기를 한 이후
에, (2) 개발과 환경보전을 통합하는 지속가능개발전략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
고, (3) 우리나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 이후에, 
(4) 간단한 결론을 내려보고자 한다. 
2. 문제의 제기 : 난개발 대 지속가능개발
1) 난개발과 지속가능개발의 개념
최근 들어 「난개발」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난개발이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구는 높게 증가하나 이에 수반된 
기반시설의 개발, 기본적 서비스의 적절한 공급,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
는 토지와 주택, 충분한 고용과 경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때 난개발과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난개발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촌지역은 물론, 강, 해안, 호소 등의 
수변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와 민통지역도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속가능개발」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
을 손실시킴이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 지속가능 개
발은 환경보호, 미래를 위한 제공, 삶의 질과 공평성이라고 하는 4가지 가치를 묶
는 개념이므로 환경적, 개발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관심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
책의제를 형성하고 있다. 지속가능 개발의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개발의 전제조건이며, 개발에 대한 장애는 아니다. 
환경과 개발은 서로 대체적이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의존적이다. 
둘째 많은 인간적 활동은 환경의 물리적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에 의해
서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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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간의 복지는 물질적 차원을 가진다. 개발은 모든 차원의 복지를 추구하
는 것이 되어야 하며, 다른 차원의 복지를 희생하면서 특정 차원의 복지를 추구
해서는 안된다. 
네째 개발은 경제성장과는 아주 다르다. 개발없는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경제
성장이 없는 개발도 가능하다. 개발은 정책의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개발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외의 광범위한 지표가 필요하다. 
영국의 계획정책지침(Planning Policy Guide)의 12항 3)은 영국전략계획의 중심
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지속가능 개발의 중요성을 엿
볼 수 있다. 이 지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일치하는 정책의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계
획체계, 특히, 개발계획의 수립은 개발과 성장이 지속가능 하도록 하는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계획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
하나,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계획가들에게 실무적으로 그 의미를 전
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필요성 때
문에 많은 국제회의, 세미나, 그리고 워크샵이 열려오고 있으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작단계에 와 있는 실정이다. 모든 전략계
획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접근방법에 대한 모색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한편, 지속가능 발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의 관련성을 
근본적으로 재평가 해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주요한 환경변화의 
지표들이 있다. 인구증가, 열대우림 파괴, 산성비, 온실효과에 따른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범지구적 변화 이외에도 환경에 관한 수
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다른 권역별, 국가별, 지방적 성격을 가지는 지표
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난개발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개발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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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폭우로 무더기 산사태를 빚은 용인 등 수도권 난개발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땅을 파며 경사면을 안정되게 처리하지 
않은 개발, 토사유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개발, 빗물과 오수관을 제대로 설치
하지 않은 개발은 난개발에 속한다는 얘기가 되겠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개발을 「피해받기 쉬운 개발(vulnerable 
development)」이라고 불러, 「지속가능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구분하
기도 한다. McEntire(2000)는 그렇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피해받지 않는 개발
(invulnerable development)」로 보고 있지는 않다. 피해받지 않은 개발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개발로서 사회, 정치, 그리고 경
제적 진보가 재해에 의해서 후퇴할 확률을 줄여주는 개발로 정의되고 있다. 
(1) 난개발과 지속가능개발의 특성 비교
이와 같은 난개발 혹은 피해받기 쉬운 개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사회의 가치
체계,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리고 재정적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
다. <표 3-1-1>과 <표 3-1-2>는 도시 차원에서의 난개발과 지속가능 개발을 비교
해 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3-1-1>은 전통적인 도시와 생태도시간의 설계
요소를 비교하고 있으며, <표 3-1-2>는 전통적인 설계와 생태적 설계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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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전통적인 도시와 생태도시간의 설계요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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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전통적인 설계와 생태적 설계의 특징 비교
이   슈 전통적인 설계 생태적 설계
문화적 맥락에 
대한 민감성
동질적인 지구적 문화(global 
culture)를 형성함. 지역적 장소
성은 무시함.
장소에 대한 전통적 지식, 지역 
재료와 기술을 존중하고 교육
하며 지역적 공유를 육성함.
생물학적, 
문화적,경제적 
다양성
높은 에너지와 재료 등 표준화된 
설계를 도입하여 생물학적, 
문화적, 경제적 다양성을 훼손
시킴. 
생물다양성과 지역적으로 적응
된 문화와 그것을 지원하는 
경제를 유지함.
지식의 기초
학문적 초점의 범위가 좁음. 다차원적 설계 원칙과 폭넓은 
과학분야를 결합시키며,
포괄적임.
공간적 스케일
한번에 하나의 스케일로 작업
을 하는 경향이 있음.
작은 스케일에 대한 큰 스케일
의 영향과 반대로 큰 스케일에 
대한 작은 스케일의 영향을 반
영해서 설계를 다차원 스케일
에 걸쳐 통합시킴.
전체 시스템
저면에 깔려있는 자연적인 과
정을 반영하지 않는 경계를 따
라 시스템을 분할함.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작업하여 
내부적인 완전성과 조화를 가
능한 한 최대한 제공하는 설계
를 함. 
자연의 역할 인간의 필요에 의해 좁게 정의된 
것을 충족시키도록 함.
자연을 하나의 파트너로 포함하
고 있음
근원적인 은유 기계, 생산물, 일부분(part) 세포, 유기체, 생태계
참여의 정도
일반 대중과 대화하기를 꺼려
하는 전문가와 전문용어사용. 
설계의사결정에 있어서 지역사
회의 참여를 제한함.
명확한 토론과 논쟁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여 균등
한 권한을 가짐.
에너지원
일반적으로 재생불가능하고 소
모적이며, 화석연료나 핵발전에 
의존함. 
태양, 바람, 작은 규모의 수력, 
또는 생물량 등의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함.
재료의 이용
독성물질이 토양이나 대기, 
물 등에 버려지고 있음.
재료 순환을 고려하여 한 과정
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다음 과
정의 원료가 됨. 재이용, 재순
환, 내구성 등을 고려한 설계임.
오염
막대하고, 만연해 있음. 최소화하여, 오염물질의 규모나 
구성은 생태계의 자정 능력에 의
해서 흡수될 수 있음.
유독성 물질
일반적이며 파괴적인 것으로 
페인트에서부터 살충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매우 특별한 환경에서만 
최소한의 양만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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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전통적인 설계 생태적 설계
생태적 계정
환경영향평가서처럼 필수의 
요건만 따르는데 제한됨.
정교하며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의 전체 사이클에 걸쳐 폭넓게 
생태적 영향을 고려함. 
전체 시스템
저면에 깔려있는 자연적인 과
정을 반영하지 않는 경계를 
따라 시스템을 분할함.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작업하여 
내부적인 완전성과 조화를 
가능한 한 최대한 제공하는 
설계를 함. 
자연의 역할 인간의 필요에 의해 좁게 
정의된 것을 충족시키도록 함.
자연을 하나의 파트너로 포함하
고 있음
근원적인 은유 기계, 생산물, 일부분(part) 세포, 유기체, 생태계
참여의 정도
일반 대중과 대화하기를 꺼려
하는 전문가와 전문용어사용. 
설계의사결정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한함.
명확한 토론과 논쟁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여 균등
한 권한을 가짐.
오  염
막대하고, 만연해 있음. 최소화하여, 오염물질의 규모나 
구성은 생태계의 자정 능력에 
의해서 흡수될 수 있음.
유독성 물질
일반적이며 파괴적인 것으로 
페인트에서부터 살충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매우 특별한 환경에서만 최소
한의 양만을 사용함.
생태적 계정
환경영향평가서처럼 필수의 
요건만 따르는데 제한됨.
정교하며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의 전체 사이클에 걸쳐 폭넓게 
생태적 영향을 고려함. 
전체 시스템
저면에 깔려있는 자연적인 과
정을 반영하지 않는 경계를 
따라 시스템을 분할함.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작업하여 
내부적인 완전성과 조화를 
가능한 한 최대한 제공하는 
설계를 함. 
자연의 역할 인간의 필요에 의해 좁게 정의
된 것을 충족시키도록 함.
자연을 하나의 파트너로 포함
하고 있음
근원적인 은유 기계, 생산물, 일부분(part) 세포, 유기체, 생태계
참여의 정도
일반 대중과 대화하기를 꺼려
하는 전문가와 전문용어사용. 
설계의사결정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한함.
명확한 토론과 논쟁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여 균등
한 권한을 가짐.
에너지원
일반적으로 재생불가능하고 
소모적이며, 화석연료나 
핵발전에 의존함. 
태양, 바람, 작은 규모의 수력, 
또는 생물량 등의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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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전통적인 설계 생태적 설계
재료의 이용
독성물질이 토양이나 대기,
물 등에 버려지고 있음.
재료 순환을 고려하여 한 과정
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다음 
과정의 원료가 됨. 재이용, 
재순환, 내구성 등을 고려한 
설계임.
오  염
막대하고, 만연해 있음. 최소화하여, 오염물질의 규모나 
구성은 생태계의 자정 능력에 
의해서 흡수될 수 있음.
유독성 물질
일반적이며 파괴적인 것으로
페인트에서부터 살충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매우 특별한 환경에서만 최소
한의양만을 사용함.
생태적 계정
환경영향평가서처럼 필수의
요건만 따르는데 제한됨.
정교하며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의 전체 사이클에 걸쳐 폭넓게 
생태적 영향을 고려함. 
생태학과경제학
상반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짧은 안목을 보임.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
여지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봄.
설계기준 경제성, 고객과 편리성 인간과 생태계 건강성, 생태적 
경제학
생태적 맥락에
서의 민감성
문화와 장소에 무관하게 전세
계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이용
하고 있음. 마천루가 뉴욕에서
부터 카이로에 이르기까지 똑
같이 보임.
생물지리지역에 반응하여, 설계
는 지역의 토양과 식생, 재료, 
문화, 기후, 지형 등과 결합하
게 되며, 해결방안은 장소로
부터 발생함. 
지속성 위기에
의 반응
문화와 자연은 조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저변에 깔려있
는 가정들에 대한 의문이 없이 
가벼운 보전 노력만 기울임으
로써 상황이 악화되는 것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노력함. 
문화와 자연은 잠재적으로 공
생할 수 있다고 보며,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재생시키는 방법들을 찾음. 
자료출처 : Modified from Sim Yan Der Ryn and Stuart Cowan. 1996. Ecological 
Design. Island Press. Washington. D.C. p26-28. 
<표 3-1-3>은 다소 단순화된 느낌은 있지만, 몇 가지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지
금까지의 논의를 난개발과 지속가능개발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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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난개발과 지속가능개발의 비교
평가기준 난개발 지속가능개발
수용인구
물리적 수용능력 (주택, 도로의 
용량 등)범위내에서 산정
환경용량 범위내에서 수용능력 
판단
이   론 갈등이론 협력이론
계획기준 획일적임 도시 혹은 지역의 특성, 즉
장소성을 고려함
접근방법
교량접근(trade-off approach) 환경한계접근(environmental limit 
approach)
분야별 접근(sectoral approach) 통합적 접근(hollistic approach)
지자체별 접근 지자체간의 파트너쉽에 의한
접근
기반시설 및 
기본적서비스
적절한 기반시설 및 기본적 
서비스 미흡
적절한 기반시설 및 기본적 
서비스의 제공
고용과 
경제적기회
고용과 경제적 기회 제공 
미흡
충분한 고용과 경제적 기회 
제공
개발방법 피해받기 쉬운 개발
(vulnerable development)
피해받지 않는 개발(invulnerable 
development)
사회적 
형평성
계층간의 갈등 현세대내에서는 물론, 미래세대와 
현세대간의 형평성 추구
환경정의 환경의무이행의 획일화 환경의무 이행의 차등화
3. 개발과 환경보전을 통합하는 지속가능개발전략의 국제적 동향
앞장에서 지적한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해 나아가기 위한 노
력의 첫 출발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통합하는 지속가능개발전략의 마련이라고 보
아, 이 장에서는 지속가능개발전략 수립의 국제적 동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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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우지구정상회의와 지속가능개발전략 수립의 국제적 동향
범지구적 차원에서는 1992년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지구정상회담”에서 
리우선언이라고 불리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성명서와 의제 21이라고 불리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700페이지에 달하는 행동계획 등을 채택했다. 그 이후 매년 범지
구적 지속가능성 의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국제협약이 만들어져 
오고 있다. 1997년에는 이른바 “리우 + 5” 지구정상회담이 뉴욕에서 열려, 지속가
능성 의제가 각 나라에 의해서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첫 반응으로
서 1993년에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지방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의제는 전세계적으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지방
의제 21 혹은 지속가능성 계획(Sustainability Plans)을 이행해 오고 있는 2000개 이
상의 지방정부에 의해서 신중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미국 씨아틀의 지속가
능성 계획은 잘 알려져 있는 사례이다. 
UNCHS and UNEP SCP/LA 21은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활동을 연계시키는 준거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준거틀을 통해서 개별도시에서
의 경험이 공유되고, 분석되며,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남시가 이 프
로그램에 유일하게 가입되어 있다. 
많은 학자들은 범지구적 지속가능성 의제, 국가 지속가능성 의제와 지방적 지
속가능성 의제는 그 초점이 국가로부터 시‧도로 옮겨질 때 훨씬 더 의미를 가지
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
하여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적 분야를 통합함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관련 주민들과도 훨씬 가깝기 때문이다. 
지속가능개발전략과 관련된 몇 가지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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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지방의제 21을 지역사회계획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지금의 지방의
제 21은 각 행위주체별로 해야 할 일들을 선언적으로 담고 있어, 법정계획인 각
종 지역 사회발전과 관련된 계획에 영향을 미쳐오지 못했다. 최근 영국에서의 새
로운 흐름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방의제 21을 지역
사회계획으로 발전시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적 지속성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지속성을 달성토록 하는 전략을 수립토록 하는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지역사회계획을 법정 계획화하기 위해 “지방정부법 2000”을 입법예고하고, 
지역사회전략의 작성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대부분의 스칸디
나비아 국가에서도 지방의제 21 계획 혹은 지속가능성 계획을 법에 의해서 작성
하도록 정하고 있다. 
둘째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평가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지표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환경지표만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 
영국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의사결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지역사회 복지지표를 쓰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은 주
목할만한 일이다. 지속가능한 국토와 도시는 경제‧사회계획과 물리‧환경계획을 
통합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 이것은 환경 그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
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후기 산
업사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비용을 실제 비용(real 
costs)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환경파괴는 우리의 신체적 보건과 삶의 질을 악
화시켜 전반적 복지의 수준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장소를 만들어 경제적 관점에서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로, 위와 같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 완전한 파트너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고 있다. 지역사회단체나 주민 등과 더불어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영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지방정부 근대화 사업은 위와 같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당국
이 주도하나 그 소유는 광범위한 지역사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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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지속성 원칙의 적용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새로운 이름의 “지역
사회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여 없이는 개발도 없다”는 
실천적인 노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와의 적절한 
관계가 설정되고 있다. 지방의제 21 계획은 지방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계획에 
해당됨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지속가능성 지방계
획의 준거틀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제 추진기
구들과 국가지속가능 발전위원회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작년 5월 두 번째 “영국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발표하여, 광역도
시계획이나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을 환경친화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준거틀로 삼고 있다. 또한, 토니 블래어 총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 말까지 지방의제 21을 작성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속가능 발전의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분명하게 천명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선정된 환경과 개발전략을 분
류해 보면 <표 3-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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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선정된 환경과 개발 전략의 비교
Multi-sectoral sectoral or Thematic
국
제
적
◦ Stockholm Conference Action Plan1
◦ World Conservation Strategy2
◦ Report of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3
◦ Report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ommission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Our  
   Own Agenda)4
◦ Caring for the Earth: a Strategy 
   for Sustainable Living5 
◦ Agenda 216
◦ Strategies for shared for 
   Sustainable Living
◦ Strategies for shared  regions
   (Regional Seas Programmes, river 
   basin strategies, etc)
◦ UNCHS and UNEP SCP/LA21 
   Programmes
◦ Global Biodiversity Strategy7
◦ Tropical Forestry Action 
   Programme8
◦ Strategy and Agenda for Act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9
◦ Global Strategy for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10
◦ Plan of Ac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11
◦ World Population Action Plan12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me13
◦ Vancouver Action Plan for 
   Human Settlements14
◦ Mar del Plata Action Plan for 
   Water Resources Development15
◦ Strategy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16
◦ Climate Change Strategy17
국 
가
적
◦ National Development Plans
◦ National Conservation Strategies
◦ National Environmental Action
   Plans
◦ Green Plans
◦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s
◦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 Provincial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 Sectoral master plans 
◦ Tropical Forestry Action Plans
◦ National Plans to Combat 
   Desertification
◦ National or provincial strategies 
   and action plans on biodiversity, 
   climate change, energy, 
   environmental education, 
   indigenous peoples,
   population, etc.
   
지역적 
또는 
지방적
◦Conservation/environment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and action plans for political/   
  administrative regions, natural 
  regions, municipalities, etc.
◦ Regional or local strategies and 
   action plans on biodiversity, 
   climate change, energy, 
   environmental education,
   indigenous peoples,
   population, etc.
Note: *National includes provincial or equivalent strategies in countries with a federal system. 1.UN 1972; 
2.IUCN/UNEP/WWF 1980; 3.WCED 1987; 4.UNDP/IADB 1990; 5.IUCN/UNEP/WWF 1991; 6.UNCED 
1992; 7.WRI/UNDP/UNEP 1992; 
8.FAO/WRI/W.BANK/UNDP 1987; 9.FAO 1991; 10.WHO 1981; 11.UNCOD 1977; 
12.WPC 1974; 13.UNEP/UNESCO 1975; 14.UNCHS 1976; 15.UNWC 1977; 16.IMO 1983; 17.WMO/UNEP 
1992.
자료 : IUCN, IIed & EARTHSCAN. 1994. Strategies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A Handbook 
for their Planning and Implementati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London.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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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지속가능개발전략
<표 3-1-4>의 자료는 다소 오래된 느낌이 있으므로, 최근 영국의 동향을 정리
해보면 <표 3-1-5>와 같다. 
<표 3-1-5> 영국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 체계
Multi-sectoral Sectoral or Thematic
국제적 ◦ 리우선언
◦ 의제 21의 28장 等
유럽차원 ◦ 지속성을 향한 유럽도시선언
국가차원
◦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K Strategy(January 1994)
◦ A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UK
   (May 1999)
◦ FIRST REPORT ON BRITISH 
   GOVERNMENT PANEL ON 
   SUSTAINABLE 
   DEVELOPMENT(January 1995)
◦ Green Ministers
◦ Biodiversity : The UK 
   Action Plan(1994)
지역차원
◦ Strategic Guidance for London ◦ Thames Environment 21: 
   The Environment Agency 
   strategy for land-use 
   planning in Thames 
   Region(March 1998)
지방차원
◦ Community Strategy(currently 
   the subject of consultation)
◦The Government's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currently the subject 
  of consultation)
자치구
차원의
행동계획(지
방의제 21)
◦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영국지방
   정부 선언
◦ 도시차원의 지속가능성 
   행동계획 (지방의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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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에 나와 있는 전략은 주로 영국의 “환경‧교통‧지역부”에 의해서 작
성된다. 영국의 환경‧교통‧지역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s)는 환경담당장관, 교통담당장관, 지방정부 및 지역담당장관, 주택․계획 
및 건설담당장관을 두고 있으며, 부총리가 총괄하고 있다. 지역간 차이를 존중하
고 지속가능하며, 높은 수준의 발전을 도모하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
획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DETR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이다. 
<표 3-1-5>에 나와 있는 계획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지속가능한 개발 : 영국의 전략(I)(Sustainable Development: The 
UK Strategy(January 1994)
이 전략은 1994년에 발간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 제 1부 : 서론과 원칙
◦ 제 2부 : 환경적 중용(environmental media)
◦ 제 3부 : 경제개발과 지속성
◦ 제 4부 : 지속성의 실천
지속성의 실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성의 개
념을 개개의 계획과 의사결정에서 통합하도록 하는 계획지침(planning guidance)
을 중앙정부가 마련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계획당국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A Good Practice Guide"
도 간행했다. 
(2) 영국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II) (A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UK) (May 1999)
1999년 5월 영국정부는 「A Better Quality of Life, a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UK」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자료는 모든 사람, 즉,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도모하는 간단한 아이디어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영국과 전세계가 동시에 다
음과 같은 4가지 목적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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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의 요구를 인식하는 사회적 발전;
◦ 환경의 효과적인 보호;
◦ 자연자원의 신중한 이용; 그리고,
◦ 고도의 안정된 경제성장과 고용의 유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국정부 정책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원칙을 고
려하도록 하고 있다. 
◦ 사람을 정책의 중심에 놓도록 함
◦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
◦ 비용과 편익을 고려
◦ 개방적이며 지속적인 경제체계의 조성
◦ 빈곤과 사회적 소외에 대처
◦ 환경적 한계의 존중
◦ 사전예방 원칙의 도입
◦ 과학적 지식의 이용
◦ 투명성, 정보, 참여, 그리고 정의로의 접근
◦ 오염자 지불원칙의 채택
특히, 영국에서는 지표체계를 이용,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을 개발했다.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에서는 진행의 측정을 돕기 위하여 1996
년에 발간된 국가수준에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정하여 새로운 지표를 1999
년 5월 17일에 발표했다. 이 지표체계는 14개의 표제지표(headline indicators)와 
150개의 핵심지표(core indicators)로 구성된다. 표제지표는 삶의 질에 관련되는 핵
심적인 이슈를 확인해주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표제지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의사결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지역사회복지지표를 쓰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은 기업, 지방정부, 자발적인 단체와 개개인에 의한 행동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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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가) 녹색장관위원회 (Green Ministers Committee)
이 위원회는 부처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행동전략들을 수립했다. 
지속가능발전은 영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 비전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분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많은 정
부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지속가능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어떻게 그들과 그들이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
다는 인식하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부처와 그들의 외청들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대안에 대한 하나의 점검표(checklist)를 마련했다. 
(나) 런던계획당국을 위한 전략적 지침(Strategic Guidance for London Planning 
Authorities)
"지속가능한 개발: 영국의 전략 을 준거틀로 하여 런던에서는 Strategic 
Guidance for London Planning Authorities 를 마련했고, 이 지침에 따라 각 자치구
의 지속가능한 계획이 마련되어 오고 있다. 
이 지침의 목적은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런던의 광역적 우선 순위를 고려하
여, UDP(Unitary Development Plans)를 작성하고, 지방계획기관들의 개발규제 책
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지방계획기관들을 유도하기 위한 명백한 정책과 전략적 
준거틀을 설정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지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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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이 지침과 특별히 관련되어 런던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준거틀에 깔려있
는 정부의 목적을 서술하고 있다. 
제 2장.
여기에서는 런던 구조의 주요 위치적 구성요소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자치구가 그들의 개발계획(UDPs)을 작성할 때 이용되며, 런던의 주
요한 코리더를 재생시키는데 목적을 둔 파트너쉽 활동을 위한 준거틀을 제
공한다. 
제 3장.
UDPs에 포함되어야 할 주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각 자치구로 하여금 UDPs의 검토에 있어서 파악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
들을 제시하고 이 들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정책은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다) 지역사회 전략 작성(Preparing Community Strategy) : 환경, 교통, 지역부
(DETR)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기 위한 초안
최근의 영국에서의 새로운 흐름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들 지역에서의 환
경적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복지를 도모하고, 영국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의 달성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방의제 21은 2001년부터 “지역사회전략”으로 바뀌게 된다. 
이 지역사회전략을 법정계획화하기 위해 “지방정부법 2000”을 금년 7월에 마
련했으며, 영국의 환경‧교통‧지역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역사회전략의 작
성지침 초안을 작성하여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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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가능개발전략이란 무엇인가?
1) 지속가능개발전략의 정의와 종류
지속가능개발전략은 의제 21 혹은 1992년 지구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다른 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개발의 원칙을 적용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을 통
합하는 모든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 차원에서의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은 물론, 지역(군) 차원에서의 지역지속가능개발전략, 도
시 차원에서의 도시지역지속가능개발전략, 단지 차원에서는 물론 마을 그리고 
건축물에까지 이르는 지속가능개발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개발전략을 시행에 옮기는 데에는 지속성 계획
(Sustainability Plan)이 <그림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수립될 필요
가 있다. 
<그림 3-1-1> 지속성계획의 엠블렘 (The Sustainability Planning Emblem)
국가 지속가능계획 국가 지속가능개발전략
도‧군 지속가능계획 도‧군 지속가능개발전략
도시 지속가능계획 도시 지속가능개발전략
지구‧단지 지속가능계획 지구‧단지 지속가능개발전략
건축물 지속가능계획 건축물 지속가능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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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은 지속가능개발전략과 지속가능계획 수립의 논리적 흐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의 준거틀로부터 출발하여, 건축물 규모까지에 이
르는 지속가능계획의 수립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지속성 계획은 통합계획(integrated planning)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계
획과 물적‧환경적 계획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있어야 한다. 지
속가능성은 범지구적 의제이지만 그 과정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어야 하므로 
지역사회 참여가 있어야 한다. 
2) 지속가능전략의 필요성, 목적과 수단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은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준거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 국가발전계획, 국가보전전략, 환경행동계획 혹은 부문별 전략과 같은 기
존의 계획이나 전략들은 하나의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으로 종합됨으로써 계획
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성을 위한 전략의 목적은 한 사회의 노력을 지속가능 발전의 달성
에 맞추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IUC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IIED) and Earthscan(1994)은 위와 같은 지속가능개발전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들이 제공되어야 한
다고 서술하고 있다.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선택, 목표, 목표치와 기준의 설정
◦ 선택과 목표 밑에 깔려 있는 윤리적 차원의 조명
◦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생태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이슈의 분석, 
연결성의 규명, 윤리적 고려 사항의 탐구, 정책간의 간격 파악, 환경과 개발간의 
상충을 줄이는 방법 제시
◦ 우선 순위가 높은 이슈(문제점과 기회성)에 대한 대안의 파악-여기에는 법
적 개혁, 경제적 수단, 제도개발, 능력배양, 기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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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정책과 계획, 그리고 부문간의 정책과 계획의 작성 및 시행
◦ 보다 나은 정보와 분석기법을 이용한 의사결정의 개선
◦ 의사결정이 강한 지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도출
◦ 지속가능발전을 가져오는 행동의 파악, 진흥 및 지원, 지속가능발전을 저해
하는 행동의 저지
◦ 경제의 자원기반을 지탱하기 위한 방법의 파악 및 응용, 훼손된 자연자원의 
복원, 기존자원 이용의 효율성 개선, 기존자원 이용의 다양화
◦ 확대편익비용분석이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서로 다른 관심사 사이의 교
량분석을 이용, 행동을 위한 우선순위의 결정
◦ 제한된 자원의 할당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의 개발 및 강화
◦ 복잡하고 서로 관련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한 능력배양
이와 같은 수단들은 이른바 “GOSM(goal, objective, strategy, measure)"의 과정을 
밟아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에 바탕을 둔 생태계 보전가치 결정 모형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된 수단 중에서 제한된 자원의 할당을 위한 새로운 
수단에 대해서 고찰해 봄으로써 보전가치에 바탕을 둔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을 
위한 기초지식으로 삼고자 한다. 
(1)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의 목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태계의 보전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야생생물 군집과 자연적 지형의 특징을 유지한다. 
◦ 생물다양성과 생태적으로 다른 지역(zones)의 특성을 유지한다. 
◦ 전통적인 서식범위를 따라 분포하고 있는 야생생물 개체군을 유지한다. 
◦ 드물고 피해받기 쉬운 생물종의 개체군이 존속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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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식 상태를 향상시킨다. 
◦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책무와 국제적인 책임을 충족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들어 생태통로(ecological corridor)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야생동
물의 이동통로가 끊어진 지역이나 파편화된 서식처를 연결하기 위한 생태계 복
원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어오고 있다. 
(2) “교량(trade-off)" 접근과 ”지속가능성 한계(sustainability limits)" 접근
최근 들어 보전가치결정의 철학적 기초로서 교량접근과 지속가능성 한계 접근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실제로 “limits" model과 ”trade-off" model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형으로 활용
하는데 있어서는 각각의 장점들이 있다. 전략계획에서 제시해야 할 주요한 일의 
하나는 어떠한 환경측면들은 “traded off"될 수 있으며, 어떠한 환경측면들은 
”sustainability limits"가 되어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sustainability 
limits"는 사실상 환경용량과 같은 개념이다. 
서로 교환될 수 있는 환경의 측면 혹은 특징과 지속성 한계로 작용해야 할 환
경의 특징들은 그들이 평가되는 척도에 달려 있다. 지방적인 차원에서 필수적인 
환경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성 한계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척도가 고려되어
야 한다. 국제기구는 특정서식처와 종을 국제적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정부는 특정서식처와 종을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 시와 군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sustainability limits"로 취급되지 않은 
환경의 측면은 ”trade-off"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규모가 커짐
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critical environmental capital"을 구획하는 과정이 지속성 한계를 파악하는 데
에 있어 필수적인데, 이들 요소들의 손실이나 이들 요소들이 입게되는 피해는 매
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non-critical 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요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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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요소들이 환경자산에 주는 기여가 동등한 가치의 보상조치에 의해서 대체
될 수 있는 경우, 피해를 입거나 상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non-critical 요
소들은 유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고려되며, ”constant natural assets"로 
파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보전의 관점에서 어떤 면적의 활엽수를 특정행
정구역의 constant environmental asset로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개발, 
그리고 농업이나 산림경영방법에서의 변화로 면적이 줄어들 경우 추가적인 확보
를 통해서, 이 면적의 활엽수림은 유지되거나 증가되어야 한다. 더 좋아지지 않
는 손실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다. 
보다 낮은 수준에서의 지속성 한계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한계로 파악된 환
경특성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존층(ozone layer)은 분명히 범지구적 차원
에서의 지속성 한계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수준에서든 이와 같은 것을 망각한 
trading-off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수자원의 경우는 다르다. 수자원은 어떤 지역
(region)에서는 물이 부족하므로 지속성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나 물이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지속성 한계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적 
차원에서 자연보전의 중요성이 높은 입지의 상실은 국가적 혹은 지역적(regional) 
중요성이 있는 개발에 의해서 타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편익비용분석에 가까운 기법의 이용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
며,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의 개념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
여, 이와 같은 방법을 등록된 건축물, 유물, 고고학적 관심지역 등과 같은 물리적 
특징물에 적용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물, 토양, 
대기, 녹지 등과 같은 환경적 고려사항에 이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trade-offs이 제안되는 경우에는 이 trade-offs들이 적절하게 평가되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어느 지역에서의 개발로 환경자산이 상실될 경우 이 개발의 가치는 
환경자산이 상실되지 않는 다른 장소에서(혹은 다른 방법으로)수행되는 개발의 
가치보다 충분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자
연보전지역을 파괴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같은 규모의 자연을 만드는 수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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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가치는 그 수퍼마켓이 도시자연보전지역에 미치는 가치보다 더 커야 한
다. 지속성은 환경가치가 있는 지역으로보다는 환경가치가 덜 한 지역으로 개발
을 유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규모에 다라 “specification"을 요하는 동적인 개념
이다. 이 과정에서 전략계획과 지방계획(local planning)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spec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규모(장소성)는 물론, 보다 
큰 지역에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는 환경자산(environmental assets)의 특성을 서
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보전과 관련하여 환경자산은 야생동․식물은 물론, 
지질학적 노출면 그리고, 지형(landforms)과 같은 자연적 특징물을 포함한다. 
4) 지속가능성 한계 접근방법의 과정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적인 측면이다. 다양성이 보전되
지 않는 한 어떠한 개발도 지속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발과정을 보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일련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 환경자원의 조사와 분석 (critical natural capital, supportive capital, constant 
natural assets, priority enhancement zones의 구분) : 종합환경현황보고서 작성
◦ 지속가능성 한계 설정 (sustainability limits) : 환경용량검토
◦ 목표, 목적 및 기준 
◦ 정책 및 정책대안 평가
◦ 실행 목표치와 프로그램 설정
◦ 모니터링
위 과정의 단계별 자세한 설명은 English Nature(1992)의 “Strategic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pp. 7-9)를 참고하기 바라며, 주요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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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환경현황보고서
종합환경현황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자연 및 문화환경의 건전성과 그것의 중요
성을 평가하고 피해 혹은 파괴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있다. 지리정보체계(GIS)는 
보다 많은 도면에 기초한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결합하며 새롭게 할 수 있
게 해 줌으로써 전략계획에 있어서 점차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환경용량과 Threshold
환경용량은 생태적 관심에 흔히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다. 가능한 환경
용량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증적 기법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는 보다 주관적인 방법으로 용량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3) 목표, 목적 및 기준
이 단계에서 분명한 환경한계(environmental limits)의 틀 속에서 사회‧경제적 
욕구와 열망을 반영하는 목표와 목적이 설정될 수 있다. 목표와 목적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개발이 계획지역의 주요한 환경자원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 개발은 계획지역의 보다 광범위한 환경의 성격 혹은 질에 있어서 감소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 불가피한 개발이 환경손실을 야기할 경우, 저감 혹은 보상을 위한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의 이용가능성은 주요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4) 정책 및 정책대안 평가
합의된 환경한계 내에서 일반적인 목적을 충족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따라서, 정책과 계획 제안을 위한 많은 대안들이 있다. 선호되는 접근방법에 대
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들 대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심스럽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책, 계획과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환경평가절차를 흔히 전략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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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Environmental Assesment ; SEA)라고 부른다. SEA는 네덜란드와 캐나다, 
영국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전략영향평가에 관한 법적 초안(draft 
directive)이 EU국가들에 의해서 고려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영국의 계획정책지
침에서는 계획과정에서 환경평가 (environmental appraisal)를 하도록 분명히 제시
하고 있는데, 이 제시에 따르면, 제안된 대책의 환경비용과 편익을 파악하고, 계
량화하며,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 결과를 보고서화 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정부는 
각 부처가 따라야 할 정책평가지침(Guidance on Policy Appraisal)을 발간했는데, 
이 지침은 계획당국이 전략계획의 평가를 다루는 것을 실제적으로 돕고 있다. 환
경적 시사성에 대한 검토는 전략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끝
에 가서 이것이 추가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이와 같은 평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모든 정책대안의 직접적 환경 영향과 간접적 환경영향 
◦ 개발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 광범위한 잠재력에 대한 확고한 
정의(robust definitions of broad potentials)와 함께,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s)의 적용
◦ 환경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에 환경용량과 thresholds의 개념
◦ 이어지는 모니터링
(5) 목표치와 프로그램 설정
지속적인 전략계획의 목적은 환경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 장기비전은 주요한 환경 자원의 보전, 우리의 주변환경의 전반적인 성격
과 질의 유지관리와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는 환경복원은 restoration, rehabilitation, 그리고 reclamation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비전은 계획기간을 훨씬 초과할 수 있으나 이 비전이 
달성될 수 있는 속도는 시간과 예산의 이용가능성은 물론, 정치적 의지와 일반대
중의 지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인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단기적 목표치는 물론,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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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야 한다. 
(6) 모니터링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함에 있어 전략계획의 효과는 정기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환경현황보고서가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지만, 수립된 환경
목적과 관련된 지표, 또한 선정되어야 한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비용효과
(cost effectiveness)에 관한 것이다. 
(7) 대중 협의의 역할
협의와 대중참여는 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 전략계획에 있
어서 대중이 미래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거쳐야 할 법적단계(hoop)로서가 아니라 환경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소유감(sense of ownership)을 지역사회에 부여해 주는 적극적인 기회로서 
대중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 전략을 위한 몇 가지 제안
1) 우리나라 난개발의 주요 원인
지금까지 지적되고 있는 우리나라 난개발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지적사항이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으나, 신문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은 데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둔다. 
◦ 국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없이 15개의 여러 부처와 기관에 의해서 지정되
고, 개발과 보전간의 상충을 가져오는 220여개에 달하는 토지용도지역지구의 구분
◦ 국토이용체계의 불합리-준농림지역에서의 개발허용 등 
◦ 조직과 정책의 파편화
◦ 지자체간의 파트너쉽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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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가적 준거틀의 부재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전
략의 부재)
◦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목적을 통합하는 접근의 미흡
◦ 환경친화적 계획 및 개발기법의 취약
◦ 보다 공평하고, 참여주의적이며, 투명한 도시관리접근의 결여
◦ 사전협의나 사전환경성 평가체계 구축의 미흡
◦ 정책결정단계에서의 투명성 결여
◦ "Sustainable Cities and Habitat LA 21 Programmes"의 결여
◦ 능력의 결여-EMAS 제도의 미도입
◦ 정부조직에 지속가능개발팀의 부재
◦ 지역별 개발용량의 불고려
◦ 연담화 방지를 위해 보전지역이 의도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녹지에 대한 계획기준(녹지면적 30%이상 확보 等)이 확실치 않음.
◦ 영국의 환경‧교통‧지역부(DETR)와 같은 통합부서의 부재
◦ 각종 계획기준의 획일화
◦ 우리나라의 계획기준은 도시 혹은 지역의 특성, 즉, 장소성이 반영되고 있
지 않음. 따라서, 6개의 광역도시가 담는 도시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지 않음. 
◦ 대기, 수질, 녹지 등 매체별 접근과 영역별(place-based environmental protection 
approach 즉, bioregional approach) 접근, 즉 보전지역, 완충(전이)지역, 기개발지역, 
개발가능지역 등으로 나누는 접근방법이 결합되지 않고 있음. 
2) 국토계획 및 환경정책 방향의 재설정
그 동안의 토지이용 및 환경정책 방향은 생태주의와 환경주의로 대별해서 보
는 경향이 있으나, 1992년 리우회의 이후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
전(ESSD)주의가 이 두 주의를 수용하여 여러 가지 선언과 문서에 대한 합의를 
제 1장∙국토계획과 환경보존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전략   267
도출해 내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속가능개발전략의 기조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 발전주의에 두어 통합적 접근을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생태적 원칙에 
바탕을 둔 국토계획이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3)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과 사회적 지속성을 통합하는 지속가능
개발전략의 수립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발
전의 내용을 수용하는 지속가능개발전략의 절차를 이 글에서 소개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발하고, 이 전략에 담을 내용을 파트너쉽에 바탕을 두어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새로이 발족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하여금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을 수립토록 한 다음 이 준거틀 속에서 도‧시‧군별 지속가능개발전략과 지속가
능계획을 수립토록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개발관련 정책과 계획은 공간위계별
(국가, 도‧시‧군)로 지속가능발전전략에 따라 개정되어야 되며,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region)지침, 커뮤니티 지침 혹은 부문별로 “Best Practice 
Guidance"를 제정, 시행해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개발전략 수립
최근 들어 ‘난(亂)’개발이 문제되면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토훼손행위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자체들은 세수증대를 겨냥해 각종 개발허가
를 남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개발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지속성 계획은 두 가지 중심적인 접근방법 즉, 통합계획(integrated plannin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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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참여(community participation)를 요구하고 있다. 이 두 접근방법은 비교
적 친숙한 개념이나 이와 같은 일의 중요한 성격은 지속성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되고, 창의력을 가지고 이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제 21 계획은 지방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계획(sustainability plan)에 해
당됨으로 국가차원에서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이를 고려하여 작성되
어야 할 것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 “지방의
제 21 전국 협의회”와의 적절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시행에 옮기기 위해
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속가능개발팀”을 설립하여 총괄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
다. 아울러 환경관리 및 감사제도(EMAS)를 도입, 공무원들의 환경마인드를 진작
시키고, 복잡하고 서로 관련되는 국토환경 이슈를 다루기 위한 능력을 배양토록 
해야 한다. 
5) 주제별 국가행동계획의 작성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에 따른 공간위계별 지속가능개발전략과 함께 IUCN, 
IIED & Earthscan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주요 주제별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사례로서 “지속가능국토관리 : 국가적 행동계획” 혹은 
“국토환경종합계획”과 “지속가능환경교육 : 국가적 행동계획”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토지이용과 환경관리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국토환경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국토는 한번 파괴되거나 오염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불가역성이 있기 때
문에 지속가능성의 틀 속에서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토
지용도 및 보전 대상지에 대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조사‧분석 없이 15개 부처
가 220여 용도지역‧지구를 제각기 지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국토의 환경친화적 
이용과 보전이 곤란하여 이른바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환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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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
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과 개발의 통합이념에 바탕을 둔 “국토환경종합관리계획”
의 수립이 시급하다. “국토종합환경관리계획”의 방향은 지구환경보전과 창조를 
강조하면서, 환경자원은 유한하다는 인식하에, 환경생태자원에 대한 정확한 과
학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용계획에 있어서도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방법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토지는 가장 기초적인 환경자원으로서 국토환경관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토환경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는 과학적인 국토환경생태조사를 
통한 보전가치의 결정, 절대보전지역(핵심지역), 상대보전지역(완충지역), 전이지
역의 지정,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의 
지정 등 새로운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체제 및 과정과 용도지역지구지정 방
법이 도입되어야 함으로 기존의 법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법적 장치로서 
가칭 ｢국토환경관리법｣을 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새로운 환경친
화적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종합적 환경현황보고서 작성(환경현황지표 개발)
◦ 환경용량의 판별
◦ 환경이슈의 파악(대중 및 전문가에 의한 파악)
◦ 환경용량의 관점에서 목표, 목적 및 기준의 설정
◦ 정책대안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선택
◦ 실현가능한 목표치와 프로그램의 설정
◦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하여 이 종합 관리계획에는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서 정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원칙
이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계획은 국가 지속가능개발 전략,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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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 21과의 연계하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를 
배제하는 각종 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및 주거단지 인증제도의 도입과 생태도시계획의 법정계
획화 및 주거단지시설의 법정시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2) “지속가능 환경교육 : 국가행동계획(Environmental Education for a 
Sustainable Future : National Action Plan)"의 작성
호주의 경우 2000년 7월 17일에 생태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전략을 발표했다. 이 행동계획은 환경교육분야 내에서의 7가지 욕구를 
확인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교육활동을 위한 국가적 체제의 개발
◦ 호주환경교육활동의 윤곽의 제기
◦ 환경교육활동에 대한 더욱 개선된 조정
◦ 우수한 교재들에 대한 더욱 쉬워진 구입
◦ 공식적인 교육부문에 있어서 교사들이 더욱 전문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 환경교육원칙들의 대세적(大勢的) 교육(제 3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활동
으로의 통합
◦ 환경교육에 관여한 지역사회 단체들의 개선된 재원마련
이 행동계획은 의제 21의 36장(PROMOTING EDUCATION, PUBLIC 
AWARENESS AND TRAINING)에서 제시하고 있는 “reorienting education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에 부응하는 노력이라고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이와 같은 행동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3) 지속가능개발 도구로서의 환경평가의 개선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는 이미 지속성의 달성을 위한 도구들로서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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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이는 첫째로, 환경영향평가와 전략영향평가는 의사결정의 주류로 환
경적 고려사항 및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환경평가(EA: EIA + SEA)에서 쓰고 있는 접근방법은 브룬트란트 보고서
와 의제 21에서 천명하고 있는 지속성 원칙과 전제조건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이
다. 
특히, 중요한 것은 환경피해와 저감대책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일들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대중이나 영향을 받는 일반대중과 협의하고, 제안된 사업
으로 야기될 수 있는 결과에 관한 정보를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는 일을 환경평
가는 20년 이상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성 담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
지 조치가 필요한데, 이중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환경평가에 있어서 지속성 개념과 원칙의 이용에 관한 지침 마련(예시 : 생
물다양성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 등)
◦ 관련된 기준과 지표를 스크리닝(screening), 중요도 그리고 다른 체크리스트
와 통합(예시: 서식처의 상실, 생태적 기능, 그리고 습지기능 등)
◦ 환경평가와 환경계정, 그리고 환경현황보고서의 통합
◦ 환경평가와 지속성 전략의 통합
◦ 환경평가와 토지 및 자원 이용계획과의 통합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안된 사업에 대한 대안(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대안을 포함한 위치, 규모, 공법, 사업시기 등에 대한 대안)별 환경영향평가가 시
행되지 않고 있어 의사결정수단으로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토지 및 자원이용계획 과정에서의 대안 비교를 위한 의사결정수단으로 보다
는, 개발자가 선정한 사업안의 시행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있어 저감대책 중심
으로 평가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안된 사업과 제안된 안에 대한 대
안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환경평가와 토지 및 자원이용계획이 통
합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27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분야별 접근∙제 3 편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의 타당성 
검토단계에서는 물론, 국토계획, 광역도시기본계획 등 전략적인 수준에서 활용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이나 북미에서 개발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
(SEA)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는 현재 평가서 초안이 작성된 뒤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영향평
가 전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6) 보전가치 결정기법의 개선
우리나라의 광역도시계획 자연보전부문 권역설정기준(안)에서는 법정보전지
역은 전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녹지자연도 8등급, 경사도 15%이상 지역(혹
은 25%이상지역)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며, 습지 및 저수지는 내부기준에 의해
서 보전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전지역과 기존의 개발지역을 제외
한 지역은 완충지역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표 3-1-6>은 광역도시계획 자연
환경보전부문 권역설정기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기준과 환경적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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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광역도시계획 자연환경보전부문 권역설정기준(안) : 수도권의 경우
법 적 기 준
환경적 기준
항   목 기   준
베이스맵 녹지피복분류도
1. 녹지자연도 녹지자연도 
실선조사(8등급)
2. 경사도
15% - 대안 1
25% - 대안 2
도시내 최소 녹지율 30% 이상(수원, 평택, 
부천, 김포, 인천시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
역을 현상태로 보전-30%이하 도시)
3. 자연공원법상 공원 국, 도립, 군립공원
4. 도시공원법 도시자연공원
5. 임상도
영급 3등급 (21년 
이상)
영급은 3등급이나 조사시점이 1990년
초로서 현재 시점에서는 수령 31년 
이상의 영급 4등급 수준으로 추정됨
6.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
7.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8.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9. 국토이용관리법 자연환경보전지역
10. 도시계획법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11. 한강수계법 수변관리구역
12. 저수지 습지 및 저수지
<표 3-1-6>에서 볼 수 있듯이 광역도시계획 자연환경보전부문 권역설정기준
(안)은 너무 단순화되어 있어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접근방법이 도입되고 있지 않
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의 보완방향으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생물지리적 접근, 자연환경감사기법 
등을 적용,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필자가 이끄는 연구팀이 UNDP 국가사업으로 서부 비무장지대와 민통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자연환경감사기법을 이용, 토지분류를 한 
바 있는데, 이 분류결과는 이 지역의 토지용도지역 지정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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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과는 부록으로 이 글의 맨끝부분에 실려있다.
7) 지탱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지속가능 민주주의 창출
지탱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가 필요함으로 무엇이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dam 
Przeworski(1995)는 그의 저서 “Sustainable Democracy"라는 저서에서 제도적 틀과 
성과(performance)를 지속가능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로서 제시하면서 이에 대
한 개혁을 권장하고 있다.
6. 결론
환경파괴는 우리의 신체적 보건과 삶의 질을 악화시켜 전반적 복지의 수준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장소를 만들어 경제적 관
점에서 한국의 경쟁력 악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따라서, 녹색패러다임의 정착
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는 필수적으로 대안의 설정, 선택, 그리고 의사결정이
라는 과정을 밟게된다. 따라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가치체
계가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이다. 보전가치가 있는 토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몫으로 남겨두는 국토환경관리
가 필요한 시점이다. 
1993년 설립된 미국의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The 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환경에 미치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음은 
물론, 지역사회의 번영과 기회성을 증진시키는 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견인차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지속가
능개발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생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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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만들어 나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vision statement"로서의 국토계획과 환
경보전을 통합하는 지속가능개발전략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만들어 주기를 바
란다. 이 글이 이와 같은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큰 다행으로 여길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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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자연환경감사모형의 서부 비무장지대 및 민통지역(파주지역)에의 적용결과
-“UNDP 경기북부지역(파주 DMZ 및 민통지역)에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로부터 발췌
1. 개요
자연환경감사모형은 영국의 지방의제 21의 실천적 프로그램으로서 환경감사
라는 큰 틀 속에서 발전되었으며, 에너지, 교통, 폐기물, 여성, 상하수도 등 환경
감사의 여러 가지 대상 중에서 특별히, 생태자원 및 자연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
연환경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모형은 해당지역의 자연환경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한 전략적 실행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으며 영국,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이라는 대상은 국가를 초월하기도 하고 특정지역에 국한된 
환경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매우 변화무쌍하고 개성이 강한 대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연환경의 특성을 존중하고, 국내 자연환경
이 가지는 성격을 비교 파악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적용하였다.
2. 개념 
지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이 모형은 크게 중요한 자연자본(CNC), 보조자본
(SC), 불변적 자연자산(CNA), 우선 향상 지역(PEZ)의 4가지 지역으로 구분한다.
중요한 자연자본(CNC)이란 중요한 동식물자원이 풍부하고, 서식처의 보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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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핵심지역이며, 보조자원(SC)은 이러한 중요한 자연환경자본(CNC)을 
둘러싸는 완충지역을 말한다. 불변적 자연자산(CNA)은 보존의 가치가 상위의 두 
개념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생물다양성의 유지관리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고, 우
선 향상 지역(PEZ)은 서식처의 훼손이나 손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우선적
인 복원 및 창출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그림 3-1-2> 자연환경감사개념의 모식도
▮ 범례 
CNC : 중요자연자본(Critical   
        Natural Capital)
SC   : 보조자본(Supportive   
       Capital)
CNA : 불변적자연자산
       (Constant Natural 
        Assets)
PEZ  : 우선향상지역(Priority 
        Enhancement Zones)
이들 4가지 지역 중 CNC, SC, CNA 세지역은 자연환경의 건강성정도에 따라 
계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우선 향상 지역(PEZ)은 나머지 세 지역의 위계와 
관계없이 미래의 서식처 향상에 가장 적절한 지역으로서 앞서 세 지역과 겹쳐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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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연자본(CNC)
그 지역의 생물다양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보존되어야만 할 입
지(대체될 수 없는 입지).
보조자본(SC)
중요한 자연자본으로 파악된 입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중요한 자연자본들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단기,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자연자본
의 ‘생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완충지역.
불변적 자연자산(CNA)
그 지역의 생태적 준거틀(ecological framework)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입지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
◦ 그곳 특유의 어떤 야생동식물 가치가 있는 지역
◦ 일년 혹은 일년의 어느 기간 동안의 생물의 먹이, 은신처 또는 종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전략적 위치
◦ 그 지역과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용이나 즐거움을 위한 전
략적 위치
◦ 생물다양성 혹은 사회적 가치의 손실 없이 대체될 수 있는 야생동물 
혹은 쾌적성의 가치가 있는, 지역의 생태적 틀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지역.
우선 향상 지역(PEZ)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이나 자연과정에 의하여 혹은 인간의 행위
로 인하여 훼손된 지역으로 복원․창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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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정
본 연구의 자연환경감사 모형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파주에 적용되었다.
<그림 3-1-3> 자연환경감사 절차
1단계
: 자연지역의 구분
중요한자연자본(CNC) 보조자본(SC) 
불변적자연자산(CNA) 우선향상지역(PEZ)
ꀶ
2단계
: 자원의 분석
기존분석자료의 수집(문헌,사례조사)
지역희귀자원의 정의(각종 기준에 의한 희귀종 및 보호종)
역사적변화의 분석을 통한 변화양상의 파악
평가기준의 적용
ꀶ
3단계
: 목표 및 목적의 설정
  전반적인  목표설정
  지역별  목적설정
ꀶ
4단계
: 대상지역에의 적용
  대상지역내 자연지역의 설정
  대상지역내 각 보전지역의 기준에 맞는 지역의 판별
  자원의 종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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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자연지역’의 구분
4. 결과 
적용대상지역은 자연자산을 바탕으로 한 보전가치의 구분이 기존에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자연환경감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대상지역의 전반에 걸쳐 나
타나는 중요한 종 및 서식처에 대한 조사와 분석평가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자연지역을 구분하였는데, 자연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자연환경감사에서 꼭 수행해야 할 과정은 아니지만 감사의 수행에 있어 조사대
상이 되는 하나의 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적으로 지질, 지형, 산맥, 생물종 등 자연적 특성에 따른 
토지구분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대상지역인 파주 민통지역 및 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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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포함하는 하나의 
단위를 자연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임진강유역, 사
천유역, 언덕과 평원이라는 유사한 자연특성을 갖는 세개의 자연지역으로 구분
하였다.
이러한 자연지역의 구분을 바탕으로 한 관리전략 수립시에도 하나의 통합적인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요서식처는 그 유형에 따라 산림, 연못과 저수지, 습지, 초지, 강과 하천, 갈
대밭, 버드나무군락, 덤불, 수계에 가까운 논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각 
자연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유사한 서식처가 여러 자연지역에 
걸쳐 분산되어 나타날 수 있다.
대상지를 자연지역별로 중요 서식처 면적을 비교해 보면 지역 특성에 따라 일
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강과 습초지가 주요 서식처로 나타나고 있고 이 
밖에 저수지, 습지 근처의 논  등이 대표적인 서식처로 파악되고 있다.
<표 3-1-7> 연구대상지역의 주요 자연지역의 특성과 서식처
지역적 특성 주요 서식처
임진
강 
유역
임진강을 중심으로 한 유역생태계를 나타내며, 갯벌과 
갈대군락지, 넓은 습지 및 적벽, 강변코리더 등 야생동식
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 해마다 37종
의 철새가 도래하는 좋은 습지서식처를 포함함.
임진강, 갯벌, 갈대
군락, 습지주변경작
지, 관목림, 암벽
사천
유역
임진강에서 분기하여 나오는 사천을 중심으로 군사분계
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수위별로 다양한 수생식물이 생
육하며, 억새, 버드나무 등의 식물과 많은 희귀 맹금류들
이 서식하고 있음.
하천, 습지주변경작지, 억
새밭, 관목림, 고사림
언덕
과 
평원
임진강 북쪽으로 낮은 언덕과 대체로 평탄한 지역이 많
은 곳으로 대부분의 토지를 경작로 이용하지만 가치있는 
초지 및 관목림을 포함함.
초지, 관목림, 하천, 습지
주변경작지
  
제 1장∙국토계획과 환경보존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전략   285
 <그림 3-1-5> 자연지역별 토지이용현황
   
◦ 대상지역의 평가
각 자연지역에 존재하는 중요서식처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도(Diversity), 희귀도
(Rarity), 자연도(Naturalness), 야생생물의 잠재적 가치(Potential for Wildlife), 허약도
(Fragility), 본질적 매력도(Intrinsic Appeal)의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 다양성
다양도의 가치가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종뿐만 아니라 서식처의 조건 및 유
형이 다양한 지역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종 또는 군집의 다양성만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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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Shanon‘s Index를 이용하면 종수, 개체수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지수
화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의 개체수를 바
탕으로 하였다.
◦ 희귀도
대상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그룹의 종들 중 국제적, 국가적으로 희귀하거나 멸
종위기에 있는 종을 등급화 한 것으로, 희귀종의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 자연성 
서식처의 자연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일반적으로 자연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높은 가치를 지닌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자연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에 파악되어 있는 녹지자연도와 위성영상을 이용한 식생활력도(NDVI)의 분석결
과를 활용하였다. 
<그림 3-1-6> 자연성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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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 가치
잠재적 가치는 어떤 서식처에서 특정종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여기
서는 양서‧파충류의 산란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양서파충류의 서식반경은 대략 0.5~1km정도이다. 이것은 어떤 종
의 산란을 위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약 1km정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사천과 같이 기대되는 잠재적 하천을 DEM에 의해 확인하였다.
<그림 3-1-7> 잠재적 가치평가도
◦ 허약성 
현재 서식처의 건강성이 떨어지고 있거나 이미 약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서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쉽게 손상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대상지역내이나 인접지역에 개설된 도로 혹은 생태적으로 부정적인 개발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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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까지의 거리와 면적, 밀도로서 평가하였다.
◦ 본질적 매력
자연지역의 경관이 내포하는 근원적인 가치로서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과 얼마
나 유사한가를 평가하였는데 평가요소가 다분히 정성적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연
구에 참여한 전문가와 외부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하였으며 정성적 평가방법
을 사용하였다.
<그림 3-1-8> 본질적 매력도
◦ 종합 
지금까지 각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된 도면들의 연산을 통해 중요한 자연자본, 
보조자본, 불변적 자연자산, 우선 향상 지역의 4지역으로 연구지역의 보전가치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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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종합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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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H A P T E R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전략
김일태 교수(서울시립대, 경실련)
1.근대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적 도시발전
지난 40여년간 우리 사회는 고도의 도시화와 압축적 경제성장을 통해 근대화
를 이루는 과정에서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은 증진시켜 왔지만, 그 대가로 ‘자
연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희생시켜 왔다.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은 희소가치를 
갖는 귀중한 ‘공공재’로서 개발과정에서 쉽게 파괴되고 이를 다시 복원하는데 많
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의 물질적 욕구에 집착하여 
과도한 개발에 따른 대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의 반세기
를 숨가쁘게 지내왔다. 
그간의 무사려한 ‘유도된 근대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전보다는 조금 더 물질
적 풍요를 누리고는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총체적인 
‘위험사회’(risk society)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1) 대도시의 자연환경은 심하게 
1) Ulrich Beck은 근대사회의 발전단계들 중의 하나로 산업사회의 부작용(위험, 재난)에 의해 등장하는 
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칭하고 있다(「Riskogesellshaft」, Frankfrut/M:Suhrkamp, 1986). 이러
한 특성은 1960년대 이래 고도의 압축성장과 도시화과정을 통해 산업근대화를 이룩한 우리사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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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되었고, 도시생태계의 상당부분이 파괴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QOL)은 급격
히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구환경문제와 자원고갈 등과 같은 인류
의 위기적 현상을 맞고 있다.  
이제 새로운 세기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늦게나마 우리의 근대화와 도시개
발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간의 개발지향적인 도시정책들이 과연 시민
의 진정한 행복을 얼마만큼 보장해주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그에 대한 
반성을 통해 ‘성찰적 근대화’와 ‘성찰적 도시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시
민의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물질’을 보장해주는 인공시설환경을 개선
하기 위한 도시개발과 정비의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
리 자신들의 건강과 이웃은 물론 후손에 대한 사랑을 보장해 줄 자연환경의 보전
을 더 이상 포기할 수도 없다. 결국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통해 우리의 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김일태, 1999 b).
이렇게 본다면 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의 확충을 위한 근대성과 도시주의(urbanism)에 입각한 
지속적인 도시개발이 아니라, 신도시주의(new urbanism)에 입각해 도시자연환경
의 보전과 복원을 통해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의 재고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얼마전부터 상당수의 도시정부가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을작성하였거나 작성중에 있고, ‘녹색도시’, ‘환경보전형도시’, ‘생태도시’(ecopolis) 
그대로 내재되어 있고, 최근에 들어 위험사회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을 ‘시장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로 다루어 외국의 자본가들이 급속히 투자를 회수함으로써 초래되었던 구
제금융(IMF)관리체제나, 지역성을 토대로 한 정권들로 인한 정치부재현상,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자치
단체간의 갈등, 정부부처간 이기주의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제도적인 신뢰의 결핍으로 인
한 부정부패의 만연 등이 ‘조직화된 무책임성’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의 
붕괴, 대구와 마포에서의 가스폭발사고, 원자력발전소의 결함 등 대형사고와 천재지변의 상황에 신속
히 대처하지 못하는 위기관리능력의 부재 등은 위험의 사회적 폭발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대형사고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도시 및 공단주변에 나타나는 각종 환경위기들도 이
러한 위험사회의 징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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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정부가 지방의제21을 작성하
고는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생태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보다는 단순히 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도시’의 지향점은 무엇이며, 그
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
러한 노력들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실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2.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념, 정향, 실현수단
1)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념과 지향점
지속가능한 도시란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전세계적인 화두
가 되어 온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이념을 토대로, 도시가 지속가능성(sustainablity)을 갖도록 성장관리가 
이루어지는 도시를 말한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양한 만큼이나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정의도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
로 지속가능한 도시란 환경적 또는 생태적인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생태도시
(ecopolis)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정의’나 ‘지속가능한 경제’ 등 사회적‧경제적 
지속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되어져야 한다(양병이, 1999).2)
2) Munro(1995)는 생태(환경)적‧사회적‧경제적 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의 3가지 차원을 논의하고 있
는데,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그 자체의 노력 분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입각한 
행동의 결과로 달성된다고 한다. 그리고 생태적 지속성은 다시 사회적‧경제성을 강화하는 선순환적 
관계에 있다고 한다. UNCED를 비롯해 최근에 유엔이 주최한 세계회의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강화할 수 있는 요소로서, 경제개발, 사회개발, 환경보호의 토대위에 평화, 정의,
민주주의가 공정하게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의제를 만들어 왔다. 그들 중 94년 5월 덴마크
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유럽회의]에서 채택된「지속가능성을 향한 유럽도시헌장」에
서는 “우리의 생활수준을 자연의 수용눙력에 기반을 두도록 하며, 우리는 사회적 정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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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간 소외되었던 인간과 도시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현세대 도시사회 
구성원들간의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지며, 미래세대를 배려하여 할줄 아는 “친환
경적이며, 균형발전이 이루이고, 자원절약적인 도시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환경적 지속성을 토대로 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지속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존재론보다는 관계론에 입각한 ‘생태도시’(ecopolis) 또는 ‘공생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관련하여 “21세기 살기좋은 커뮤니티건설”(Building Livable Communities for the 
21st Century)이라는 도시정책이 등장하였다. 고어 부통령은 1998년 미국의 각 커
뮤니티들이 높은 삶의 질과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종합적인「삶의 적합성 의제」(Livability Agenda)를 작성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도 연방정부의 예산에는 녹지를 보존하고, 교통
난을 완화하며, 지역의 스마트한 성장(smart growth)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는 프
로그램을 포함시켰다(양병이, 1999).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도시란 아래의 <그림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과 
자연이 변증법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통찰에서 출발하여, 그간에 소외되었던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역사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세가지 
차원에서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도시의 모습을 의미한다. 
첫째,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도록 환경적 지속성을 띠는 ‘생태지향적 도
시’이다. 인간은 생태계의 한 종에 불과한 생명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개발과 보
전을 위한 판단기준을 인간의 효용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안정과 균형까지를 배
려하는 ‘생태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환경이 지탱할 수 있
는 범위 즉 지역수용력(regional capacity)의 범위내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파괴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도록 추구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시의 「지속
가능성 5개년 계획」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 환경정의에 대한 관심, 인간과 자연세계간의 통
합적 연계성에 대한 이해는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활기넘친 지역사회기반을 창
조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 경제적 지속성  *
  (자원의 절약)
③ 자원절약형 도시
             人間 (미래세대)
       (현세대) 人間  
   * 사회적 지속성 *
   (부의 공평한 분배)
   ② 균형발전형 도시
        (현세대) 人間
* 환경적 지속성 *  
    (자연의 보존) 
   ① 생태지향적 도시
                自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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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간은 사회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현 세대 내의 사회구성원 간의 공생이 
가능하도록 분배의 정의에 입각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도시이다. 저개발지역
의 주민이나 도시빈민들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생태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
거나, 이미 파괴되고 오염된 환경의 위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반면 지나친 개
발은 쉽게 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그로부터 혜택을 독점한 부유층들은 자연자원
의 남용과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계층간에 공평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회적 지속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간은 역사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세대간의 공생을 염두에 두고 발전하
는 자원절약형의 도시이다. 자연은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기반임
을 인식하고, 현세대의 욕망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토지와 자원을 소비하지 않도
록 절제하는 도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절약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이라 하더라도 재생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제적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림 3-2-1>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차원성(3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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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본목표와 추진시책 
 
지속가능한 도시 즉 생태도시 건설의 궁극적 목표는 도시를 자연생태계가 가
지는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정성’을 가지도록 계획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
본목표에는 일반적으로  ‘환경부하의 경감’(汚染統制), ‘자연과의 공생’(自然保護), 
‘어메니티의 창출’(快適性)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
능한 도시는 환경을 배려한 도시시스템의 정비(hardware)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
으므로, 환경부하를 저감시키기 위한 시민과 기업의 의식과 행동, 그리고 더 나
아가서 사회‧경제, 법률‧행정 등의 사회시스템(software)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
어 나가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목표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의 고전적이고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고오베(神戶)시의 경우에서 찾아 볼 수 있다(김귀곤, 1993). 일찍이 
1972년 ‘인간‧환경도시선언’을 통해 에코폴리스를 추구했던 일본의 고오베시는 
“환경과 공생하는 도시상 만들기”의 4대 기본목표를 (1)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공
간의 창조, (2) 도시내 물질순환의 적정화, (3) 여유있고 쾌적한 도시공간의 창조, 
(4) 환경과 부드럽게 어울리는 생활과 생산활동의 전개로 정하였다.3) 다음으로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시책은 ‘순환’, ‘공생’, ‘참가’의 원리하에 기본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들로 선정하여야 한다. 광범위하고 모호한 여
러 가지의 시책을 나열하는 것 보다는 실천가능성이 높은 몇 개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다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실천계획와 자원동원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또 다른 예로 일본 시가(滋賀)현의 환경보전시법도시계획에서는 ①환경에 순응된 생활, ② 생물과의 
공생, ③ 적정한 물질생활 등을 기본목표로 정하였고, 1996년 도꾜(東京)도가 수립한 환경보전형 도
시계획에서는 ①공해없는 도시만들기, ② 자연의 보호와 자연의 기능을 배려한 도시만들기, ③ 에너
지절약형 도시만들기, ④ 자원의 절약과 순환이용형의 도시만들기,⑤ 인간활동과 환경이 조화로운 
도시만들기의 5대 기본목표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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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고오베시 “환경과 공생하는 도시상 만들기”의 기본목표와 추진시책 
기 본 목 표 추   진   시   책 
(1) 환경조화형의 
   도시골격만들기
- 도시기능의 분산적 집중과 직주근접을 이룰 수 있도록 
인구와 기능의 적정배치     
- 보전지구 등 각종 제도적 장치의 활용
(2) 자연의 혜택을 
   느끼는 분위기의 
   창출
- 녹색의 연출, 꽃의 연출, 수변의 연출 등
- 생태적 지역시스템과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연구 
(3) 자립‧안정‧순환형 
   도시 시스템의 
   구축
- 지역냉난방시스템, 배열의 효율적 이용,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연에너지의 활용 
- 우수의 저류, 우수침투시스템 정비 
- 중수도와 분류식하수도시스템을 도입.
- 지역녹화, 수변의 정비, 녹색생물네트워크의 구축 
(4) 환경과 공생할 수 
   있는 활동을 
   목표로하는 조직
   만들기
- 팜프렛. 비디오만들기, 강연회. 심포지움 개최, 지역
  사회지도자 육성 등
- 기금설립, 표창제도, 차안다니는 날, 리싸이클 페스티벌, 
  자연관찰회, 심포지움 등을 통한 주민참가 및 지원제도 
- 공원 등을 환경교육장으로 정비, 환경정보센터의
  설치 등 
- 주민참가에 의한 공원관리, 주민 및 지역단위의 녹화
  운동의 지도 및 지원 등,
-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표 3-2-1>은 환경과 공생하는 고오베만들기의 기본목표와 그를 달성하기 위
한 추진전략인데,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1), (2), (3)과 같은 도시개발 차원의 
hardware  뿐만 아니라  (4)와 같은 지역사회의 조직과 활동 등의 software가 병행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총체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3)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구현수단 (지방의제21)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행계획은 바로 지방의제21의 작성이라고 할 수 있다(하
성규 외, 1999:98).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각 도시정부가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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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야 할 일은 「지방의제21」을 작성‧실천해 나가면서,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
「생태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더 나아가서「친환경적 도시문화」를 만드
는 것이다.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은 “21세기에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sustainable 
society)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각자의 맡은 분
야에서 지속적인 환경운동을 펼쳐 나가자는 지역사회의 약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의제21은 1992년 리우환경회(UNCED)에서 지구 환경위기를 극
복하기 위한 지역적 행동(act locally)으로 출발하지만, 그 내용은 환경적 지속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속성과 경제적 지속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4) 지
방의제21은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발전운동(community development)이라고 할 
수 있고,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 정신
계발,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을 목표로 하는 관주도형의 범국민적 지역사회개
발운동”이었다고 한다면, 90년대의 지방의제21운동은 환경보전, 생활개혁, 지역
정체성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민주도형 범시민적 지역사회발전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다. 
한편 지방의제21은 “3공생(共生)의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지역사
회의 약속’(鄕約)을 토대로, 지방정부‧주민‧기업의 3주체가 공조(共助)체제를 형
성하여 작동되는 ‘자율규제(實踐)’와 ‘상호견제(評價)’의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
다(김일태, 1999a). 이렇게 본다면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운영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할 수 있다.5)  
4) 대부분의 국내외 지방의제21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 보면, 대기,수질, 폐기물, 생태분야로 시작하
여 교통, 도시계획, 사회복지, 문화, 지역경제 등 지역사회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지방
의제21이 단순한 종합환경대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임을 의미한다.
5) 사회적 자본이란 “조정화된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뢰(trust), 규범
(norms), 네트워크(networks)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신뢰를 주는 
개인적 성품과 그를 토대로 한 사회적 관계라는 미시적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제도라는 거시적 차원
에서 ‘고신뢰체제’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매우 유용한 ‘공공재(public goods)’로 폭넓게 
이해되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자발적 결사체나 지역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
민사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의 운영체제(Operation Syste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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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정부들은 이를 지나치게 의욕
적이고 때로는 낭만적인 그래서 그 내용의 대부분이 현실성이 결여된 ‘종합환경
대책’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제21은 단지 환경관련부서의 
소관이고, 지방의제21에 관한 지극히 형식적이고 간단한 ‘보고서’나 하나 만들어 
비치해 두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예산 등을 핑계로 실천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상부의 지시 또는 시민환경단체의 압력에 못이겨서 마지 못해 만들어 놓고 
마치 그 책무를 다한 것으로 국내외의 기관들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지방의제21의 내용과 작성절차 
1) 지방의제21의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실정, 환경실태, 주민들의 가치관 등이 다양하기 때
문에, 특정지역의 지방의제21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를 일률적으
로 정하기 어렵다.6) 따라서 국제환경자치단체협의회(ICLEI)가 작성한 지침서
(The Local Agenda 21 Planning Guide)와 이미 작성된 국내외의 지방의제21을 참
조하여 자기 지역실정에 맞는 의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지방의
제21의 작성과 실천의 핵심내용이 될만한 것을 <그림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동주체별(지방정부‧시민‧기업)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김일태, 1996).  
21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선포하여 지역사회
의 약속으로 하는 것은 ‘규범’이고, 지역사회의 3주체가 공조하는 것은 ‘네트워크’이며, 자율규제와 
상호견제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김일태b,1999). 
6) 물론 보고서로서의 「지방의제21」의 구성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8가지의 사항이 담겨져야 한다. 
①기본이념, ②현황파악(지구환경, 지역환경,지역의 사회․경제), ③바람직한 미래사회의 설정, ④과
제의 정리(결정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범위, 환경교육, 학습의 추진, 환경의 관점과 구체적인 항목, 
경제발전의 관점, 중점적인 과제의 선정), ⑤ 목표의 설정, ⑥행동계획, ⑦실시수단, ⑧ 프로그램방안
이다. 이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1997. 「일본환경청의 지
방의제21 작성지침」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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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회 및 집행부의 실천과제
(가) 환경조례의 제정‧시행
필요하면 국가가 정한 환경기준을 토대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환경기
준을 독자적으로 정하고,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의무화하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절약, 자연보호, 재활용 등과 같은 분야에 
구체적인 환경시책관련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도록 한다.
<그림 3-2-2> 지방의 제21의 실천을 위한 부문별 실천과제
 환경조례의 제정
 생태적도시계획의 수립‧시행
 환경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자체환경진단(eco-office) 
       地方政府      
    (eco-government) 
     지방의제21
 (환경선언 + 행동강령)
   市民
(eco-life style)
企業
(EMS)
 지역환경감시운동 
 환경정책진단      
 녹색소비자운동   
 생활태도의 전환
 기업인 환경선언
 환경경영체제의 확립
 환경복원사업에의 참여
(나) 생태도시(eco-polis)계획의 수립
정치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토대로 작성되는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환
경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생태적인 다양성, 순환성, 안정성, 자립성을 
가지도록 도시를 계획‧설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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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i) 미래세대(세대간의 형평성)를 생각하고, ii) 인간활동에 따른 환경적 
비용을 고려하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때에 iii) 세대간의 형평성과 더불어 현세
대 구성원들간의 형평성 고려하며, iv) 개발과정에의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해
야 한다.
(다) 환경관리계획의 작성
도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바람직한 지역상을 환경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한다. 이 계획은 단순히 공해방지 전반
에 관한 것은 물론 자연환경보전, 경관 및 역사적 환경, 자원 및 에너지절약 및 
주거환경에 관한 것까지도 포함하는 창조적인 환경행정의 기본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자체환경진단(eco-office check)의 실시
각 지방정부는 관청 내부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얼마만큼 자체적인 노력을 하
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여 환경친화적 관청문화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각 부서
별로 업무와 관련하여 가능한 환경시책들을 목록화한 후, 이를 점검표로 만들어 
각 부서별로 환경보전노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공동체운동에 솔
선수범하도록 한다.
2) 주민 및 시민단체의 실천과제
(가) 지역환경감시운동의 전개
지역주민들에 의한 환경운동은 단순히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에 그치지 않
고, 주민조직이나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근린지역과 광역지역의 환경감시에 나
서야 한다. 우선 근린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로서는 주오염배출원에 대해 매연의 
무단배출 및 폐수무단방류 등과 같은 불법오염행위는 물론 시민들의 체감오염도
를 상세히 기록하는 ｢관찰노트｣나 지역의 환경상태나 오염배출원 등을 일목요연
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지역환경지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광역지
역에 걸친 환경오염상태에 관해 간단한 기구를 이용해 조사활동은 산성비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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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하천수질 및 대기오염상태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하도록 
한다(김일태, 1995).
(나) 환경정책에 대한 진단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충분하고 올바른 환경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에 대해 진단하여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도시정책 전반에 걸쳐 환경문제를 고려한 제도나 정책의 존재 여부, 그리고 정책
의 결과로 시민 1인당 자원사용량이나 오염물배출량이 얼마만큼 변화하였는가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작성하여 구청의의 환경적 노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일본에서 개발된 ｢Eco-Check 25｣가 대표적인 예이다(田中允 a, 1994)
(다) 녹색소비자운동
주민들은 지역사회에 입지한 기업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전에 기여
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환경마크(eco-mark)운동｣이나 지역사
회내의 기업들과 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협정을 맺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라) 생활개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얼마만큼 환경친화적인 생활
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고, 보다 ‘환경도가 높은 생활양식
(eco-lifestyle)’을 유지해가도록 노력하는 생활개혁이 필요하다. 시민의 생활환경
도를 측정하는 점검표는 자원절약, 에너지절약, 물자절약및 수질오염방지, 공해
물질의 사용감소 및 환경보전에의 인식과 참여 등으로 분야를 구분하고, 구체적
인 행동(예: “장에 갈 때에는 장바구니를 사용한다”)을 20-30개 항목의 점검하는 
형식를 취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가진단된 점검내용을 점수화하여, 일정기간마
다 자신의 생활태도 변화를 파악하도록 한다(공보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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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내 기업의 실천과제
(1) 기업인환경선언
지역내 기업인들은 선량한 시민으로서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생산활동을 
하겠다는 자율적 결의로서 지역기업인 환경선언을 하도록 한다. ‘Pahldes원칙’에
서와 같이 i)생태계에의 유해한 물질의 감량, ii)천연자원의 지속적 활용, iii)폐기
물의 감량, iv)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v)지역이나 근로자에 미치는 위험의 감소, 
vi)안전한 상품의 제공, vii)사고유발가능성의 사전방지, viii)환경이나 건강에 위
험한 정보의 공개, ix)환경담당중역의 임명, x)연차보고서의 작성 공개 등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이에 동의‧서명하도록 해야 한다(우동기, 1993).
(2) 환경경영체제의 확립
지역의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ISO 14,000에 대비하는 기업의 환경경영전략의 
일환으로서 각 기업은 5R운동 즉 제품재구성(reformulation), 설비재배치
(redesign), 재사용(reuse), 감량화(recycle), 재활용(recycle)에 관한 켐페인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학생과 주민들의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
고, ‘환경실명제’를 통해 자신들의 환경오염수준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3) 환경복원사업에의 기여
지역사회환경의 최대소비자인 기업은 자신의 사업장의 녹화사업은 물론 기업
의 지역사회봉사 차원에서 도시내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환경의 보전 및 복원사
업에 참여하거나 환경행사에 협찬하는 등 물적‧재정적 기여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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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의제21의 작성절차
(1) 지방의제21의 준비 및 작성과정
｢지방의제21｣은 지구 및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운동, 종합환경계획, 그리
고 환경보고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이창우 외, 1996). 그러나 지방의제21이 비
록 하나의 문서나 이벤트의 형식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속가능한 사
회를 지역단위에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일련의 실천적 행동과정이다. 따라서 환
경친화적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지방의제21｣의 성공적인 준비와 실행을 위해서
는 <그림 3-2-3>에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지방의제21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한다(김일태, 1994; 공보처, 
1994).
① 제1단계: 우선 지방자치단체내 각 집단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시민환경위
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지방의제 21를 준비하도록 한다.
② 제2단계: 위원회는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환경전문가들과 더불어 자치
단체의 환경문제의 실상과 문제점에 대해 파악한다.
③ 제3단계: 위원회는 제2차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기본)목표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4단계: 다음으로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주체별  행동강령
(또는 지침)을 심의 확정한다.
⑤ 제5단계: 준비단계의 마지막으로 시민환경위원회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
석한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손질하여, 최종적으로 ‘환경선언’
을 통해 환경친화적 도시의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달성할 행동
강령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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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지방의제21 작성준비 및 절차도
시민환경위원회의 발족 (제1단계)
▼ 제1차토론
지역환경문제의 인식 (제2단계)
▼ 제2차토론
지역환경목표의 설정 (제3단계)
[준비과정] ☞ ▼ 제3차토론
행동강령(지침)의 작성 (제4단계)
▼ 공청회
시민환경선언 (제5단계)
▼
환경조례의 제정
▼
지방의제 21의 기본계획 작성
[실행과정] ☞ ▼
지방의제 21의 시행계획 작성
▼
집   행
▼
평가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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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행단계에서는 이렇게 준비된 지방의제21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의
회는  환경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는 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지방의제21 실천 
기본계획’의 작성토록 한다. 이 때에 기업은 ‘기업인환경선언’을 통해 지방정부 
또는 시민들과 ‘환경협정’을 맺고, 친환경적 기업경영에 주력한다. 또한 시민단체
는 각종 환경감시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때로는 제안제
도를 통해 환경정책결정이나 환경관리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개인
적 실천을 통해 환경관리계획의 집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상의 각 단계 중에서 시민환경위원회의 구성, 행동강령 및 환경선언, 환경기
본조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시민환경위원회의 구성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시행과정을 이끌어갈 조직체(가칭: ㅇㅇ시민환경위원회)
의 구성은 자치단체내의 모든 그룹(예: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청년단체, 여성단
체, 종교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기업인, 노동자, 농부, 상인, 지역주민 등)을 포함
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참여는 어느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지배하는 형태
가 되어서는 안되고, 모든 그룹이 동등한 지위로서 참여할 수 있는 연합적 조직
화형태(string of pearls model)을 취해야 한다(김귀곤, 1994).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방의제의 작성을 전문기관이나 관청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방
의제21을 백지계획(paper plan)에 그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의제의 집행을 염두
에 두고 주요 실천자들이 될 지역주민과 법인주민(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져, 가
능하면 그들간의 약속과 의 주도로 이루어질 때만이 효과적인  실천을 담보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직화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초기에 정부가 그들에게 
제의하고 행·재정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정부는 지방의제
21운동의 촉발자에 그쳐야 하지, 계속적인 주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김일태, 
1996a).
이러한 추진체는 <그림 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그룹에서 1인씩을 선발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위원회에는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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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의 준비와 각종 환경감시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실무작업반’(예: 
의제작성팀, 에코체크팀, 시민환경도팀, 환경지도팀 등)을 두도록 한다. 이 때에 
실무팀은 각 그룹에서의 자원자, 환경단체의 요원, 학자나 전문가들로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각 그
룹의 대표자와 지역사회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둔다. 시민단
체가 주도하는 경우라도 지방정부에서는 반드시 위원회에 참가하여 필요한 정보
의 제공과 왜곡되는 사실을 시정토록 해야 하며, 처음 조직된 시민환경위원회의 
운영은 경험이 있는 자치단체나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2-4> 지방의제21 추진체의 내부조직도
 
시민환경위원회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의제작성21팀 에코체크팀 시민환경도팀 환경지도팀
(3) 행동강령 및 환경선언
(가) 환경목표와 행동강령
위원회는 지역의 환경실태로부터 도출된 정보을 토대로 일정기간 후에 달성해
야할 바람직한 상태인 ‘환경목표’를 정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이 때의 기본목표는 
달성의 진행정도나 결과를 평가하기 용이하게 계측이 가능한 상태로 조작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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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예를 들면 대기부문의 목표중 하나로 대기질 중 “ㅇㅇ가스의 오염농도
를 현수준(0.06 PPM)에서 2004년까지 연평균 0.03PPM으로 유지한다” 등으로 표
현한다.
다음으로 기본목표가 설정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자치단
체내에서 각 부문이 행동해야 할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거쳐 문서화된 ‘강령’으로 거쳐 채택되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행동강
령의 양식은 구체적인 행동수칙을 형식 없이 나열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표 3-2- 
2>에서 같이 기본목표, 행동지침, 행동주체별로 구분하여 격자형의 표로 작성하
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표 3-2-2> 지방의제21의 시민‧기업‧시정부의 행동지침(예)
기본목표 행동지침 시민의 할 일 기업의 할 일 지방정부의 할 일 
2.환경친화적 
도시형성
(3) 도시
   녹화
   사업
- 주택주변의 녹화
- 녹화운동에의 참여
- 공장주변 녹화사업
- 회사의 옥상조경  
- 녹지프로그램 개발
- 공원의 조성
- 시 나무 배가운동  
(나) 환경선언
위윈회는 지금까지 준비과정에서 결정된 지방의제21를 천명하기 위해 ‘환경헌
장’의 초안을 만들어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친 후, 공식적인 선언과정을 거쳐 지
역사회 전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선언의 내용에는 인간과 자연, 현세
대와 미래세대, 현세대의 다른 사람들과의 공생을 위하여, 지방정부, 시민, 기업
의 3자가 상호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3공생(共生) 3공조(共助)의 원칙｣
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서울특별시가 1996년에 제정한 ‘서울환경헌장’에서는 
이러한 정신이 잘반영되어 있다.7) 그러나 이 헌장은 서울의제21이 만들어지기 
7) 서울시가 1996년 6월 제정한 서울환경헌장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서울은 산과 강이 조화롭
게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뛰어나게 아름답고, 오랜 역사 와 문화적 전통이 살아 숨쉬는 시민의 삶의 
터잔이며, 세계로 벋어 나가는 나라의 심장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역사의 시련을 슬기롭게 이겨왔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며, 올림픽으로 인류화합에 기여하면서 민주화를 실현해 왔다. 그러나 오늘의 
서울은 과도하고, 급격한 인구집중으로 각종 도시문제가 누적되었고,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활동과 편
의주의적 생활양식의 파급으로, 생태계와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삶의 질이 날로 떨어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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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선포된 것이어서, 기본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중
요한 수단(예: 서울의제21)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또한 마치 시정부의 환경정책
선언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이
의 실천을 천명하는 환경헌장을 선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환경관련조례의 제정
앞서 마련된 지방의제21을 보다 실효성있게 실천해 나가기 위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 협력하여 국가의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은 형태의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가 정한 환경기준과 그에 관련된 법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지방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기준을 별도로 작성하고 ｢지방의제21｣을 준비‧실
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다. 
이에는 주민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즉 환경권이 있음
과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과 시민 및 기업은 지역의 환경보전에 책무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 조례에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 시민의 참여와 협동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적절한 시민참가의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관리계획의 
작성시에 시민의 의견을 제출케 한다든지, 집행과정에 시민의 제안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시민의 자주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 등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로 일본의 혁신자치단체인 가와사키시가 채택한 총 18조로 구성된 환경조례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 3-2-3>에서와 같다(田中允b, 1994).8)
   이에 우리는 그윽한 멋과 따뜻한 정을 지닌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임을 자부하면서 빛난는 문화유산을 
고이 가꾸고, 자연가 공생하는 환경을 길이 보전‧창조함으로써 미래의 후손에 대한 오늘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구촌의 앞날을 배려하는 슬기로, 서울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행동할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확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 
    (2) 환경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막거나 줄이는 예방적 노력에 앞장 선다.
    (3) 도시개발과 관리는 환경을 우선 고려하고,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는 시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
장한다. 
    (4) 원인자부담원칙을 지켜가며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활동을 유도하고 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노
력한다. 
    (5)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협력과 공동노력을 적극 추진한다. 
8) 이와 더불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시행하므로서, 정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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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가와사키시의 환경기본조례의 주요내용
  ㅇ 조례의 목적 / 환경정책의 이념 / 환경정책의 기본원칙 : (제1.2.3조) 
  ㅇ 시의 책무 / 시민의 책무 / 사업자의 책무 명시: (제4.5.6조)
  ㅇ 시의 기본적 시책 / 환경기본계획의 책정: (제7.8조)
  ㅇ 시민의 의견수렴 / 반영 : (제9.15조)
  ㅇ환경행정의 종합조정제도 / 환경조정회의제도 / 환경조사제도: (제10.11.12조)
  ㅇ 환경정책심의회의제도 / 연차보고제도: ( 제13.14.16조)
  ㅇ 조사연구체제의 확충: (제17조)
  ㅇ 시민활동의 지원: (제18조)
4. 지방의제21의 실천전략  
1) 지방의제21의 집행과 감시  
 
｢지방의제 21｣은 단순히 기록을 남기기 위한 작업이 아니다. 의제 21의 제28장
에서 ｢지방의제 21｣의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해서, ｢지방의제 21｣을 작성하는 것
만으로 우리의 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제 21」을 작성하는 목적은 
의제의 실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우리의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실천계획의 작성과정이 완료되면 현실적인 실행과
정이 뒤따라야 하고, 실행과정에 대한 감시와 실행결과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루
어져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지방의제 21」의 환경목표와 실천계획이 효과
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장단기 환경지표에 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행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지방의제 21」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환경부, 1997).
첫째, 시행의 주체가 누구이든간에 일반시민과 기업, 민간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조가 목표달성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시행주체가 
역적 실험가능이라는 지방자치가 갖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로 서울특별
시는 대부분 녹지와 폐기물관리에 관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환경관련자치법규가 29개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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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더라도 시민과 기업, 민간단체, 관련 자치단체와 상설적인 추진협의회를 구성
하여 지속적인 환경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부문이 주
체가 되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의제의 집행을 주
도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방정부는 추진협의회에 공동으
로 참여하여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지방의제 21」을 실천하고 각종 환경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인
근 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가져야 한다. 환경관련 정책은 대부분 광역적인 
영향을 미쳐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주체와 상호 조정‧협력 없
이는 효과적인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지방의제 21」의 이념과 환경목표가 지역환경계획과 생태계획, 도시계
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제의 목표는 시민들의 실천행동
만으로 달성될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관련 조례에 제도적으
로 반영되어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제 21」을 효과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서 안에 상설적인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속가
능 개발을 위한 행정지원은 기존의 환경관리부서 위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사회의 발전상을 나타내는 지표에 대한 성취도 그리고 주요집단의 
행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내부평가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모니터링은 지방의제
21 행동계획의 효과적 실천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 행동계획에 의한 각 추진사업이 의
도하였던 환경개선을 가져오고 있는지,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행동계획의 성취도를 감시하는 작업은 ‘지속가능성지표
(sustainable indicator)를 이용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측불가능한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이 때에 ｢환경오염감시
단｣ 등 시민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해 간다면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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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에서 사업효과가 별
로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효과성 제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끝으로 별다른 
효과성 제고방법이 없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백지화하든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추진사업은 단기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며 집행 및 감시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지방의제 21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1) 지방의제 21 집행조직의 설치
「지방의제 21」의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과정
에서 요구되는 각종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이 공동으로 참여는 「추진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해 볼 수 있다. 「지방의제 21」자성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민과 기업, 관련 단체들의 실천적 참여에 있으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민간부문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
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실무준비위원회에서 추진일정, 작성체계,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조직 구
성, 홍보 전략 등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한국자원재생공사, 1998).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는 ｢지방의제 21｣ 행동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시민의
견 수렴 후 이를 확정하고 실천하며 평가하게 된다.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에 
설치된 수개의 분과위원회는 ｢지방의제 21｣ 수립절차에 따른 세부사항을 토의하
여 행동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확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분
과위원회 위원들은 ｢지방의제21｣의 추진일정, 환경선언, 환경기본조례 등을 숙
지하여야 한다. 
(가) 지역사회 전체의 추진위원회
지방정부, 주민, 지역내 기업의 3주체가 공동참여와 협동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3주체를 망라하는 지방의제21의 실천조직(예: ㅇㅇ의제21 
실천협의회)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추진협의체는 새로 조직화하기 보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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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제21의 작성을 담당했던 기존의 협의체를 확대·개편하여 승계하는 것이, 조
직 신설에 따르는 비용의 절감은 물론 지방의제21의 행동계획과 집행간의 괴리
를 최소화할 수 있다(김일태, 1998). 
실천조직의 구성은 <그림 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회의(실행협의회) 밑에 
각 부문별 ‘실천위원회’를 두고, 이를 분과별(대기, 물, 폐기물, 생태, 에너지‧산업, 
도시계획‧교통, 사회복지, 문화 등)로 사업을 추진하되, 이들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총괄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또한 분과
에 상관 없이 동일 주체 내에서의 각 사업들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주체별 협의
체(예: 시‧군‧구 환경보전위원회, 시민환경회의, 환경경영자협회 등)를 총괄조정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이에 두도록 한다.                     
<그림 3-2-5> 지방의제21의 실천조직
                         ㅇㅇ의제21 실천협의회 
                     총괄조정위원회    
                                        주체별 협의체  
                                                 ㅇ(시·군·구)환경보전위원회  
                                                 ㅇ 시민환경회의
                                                 ㅇ 환경경영인협의회     
                              
                         (실  행  위  원  회)     
                             
대기 물 폐기물 생태  에너지·산업  사회복지  도시계획‧교통 문화     
(나) 지방정부내 추진조직 설치
지방의제 21에 포함된 행동계획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므로, 이의 집행을 환경행정
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과 계획에 반영되어 전 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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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행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그림 3-2-5>에서 처럼 행동계획의 
집행에 관련된 각 부서간의 협의와 조정업무을 담당할 ‘추진본부’나 ‘위원회(예: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또는 본부)는 자치단체장을 위원
장으로 하고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밑에 환경과장이 장이되고 각 
부서에서 파견된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또한 각 실‧국‧
사업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조직을 두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
면 도시계획부서에 ｢지속가능계획팀(Sustainable Planning Team)｣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한국자원재생공사, 1998). 
  
<그림 3-2-6>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지방정부내 추진조직도
지방자치단체장
◇
환경보전위원회
위 원 장: 단체장
부위원장: 부단체장
위    원: 각 실‧국‧사업본부장
◇
지방의제21실무위원회
위 원 장 : 환경과장
위    원 : 각 부서의 주무과장
◇
지속가능계획팀
팀  장 : 도시계획과장
팀  원 : 계획관련부서의 파견직원
(다) 시민단체 및 지역단체의 조직화
지역사회 내의 주민단체를 환경단체, 지역단체, 이익단체 등으로 유형화하여 
그들의 대표들로 하여금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들을 토대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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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민환경회의(또는 시민환경포럼)’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그림 
3-2-6> 참조). 이 조직은 지방의제21의 행동계획 속에서 “시민들이 해야 할 일들”
의 전반적으로 주관함은 물론 물론 타추진주체들과의 협력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다. 한편 환경보전의 각 분야별로도 실행분과위원회(예: ‘쓰레기대책시민위원회’)
을 구성하여 과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한편 실행분과위들의 활동을 조정·
평가하기 위해 분과위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어떤 분
과의 경우에도 근린지역 단위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므로, 각 커뮤니 단위로 실천
조직(예: ‘ㅇㅇ동‧통‧반 생활개혁위원회’)을 만들어 행동화하도록 해야 한다.
(라) 지역기업의 환경관리위원회 조직‧운용
지역사회의 각 기업은 지구환경위기에 따른 Green Round와 국내의 환경규제
의 강화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행동계획 중 
자신에게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환경경영체제
(Environmental Mangement System)’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각 기업은 자체
적으로 경영진의 임원 중 1인을 장으로 하는 ‘기업환경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기업 전체에 대한 환경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관리위원회는 교
육훈련과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해 사원들이 환경보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
과 책임을 분명하게 숙지하고 행동하도록 하며, 환경감사를 통해 행동화의 정도
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환경경영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각 기업의 이러한 환경경영책임자들은 다시 <그림 3-2-7> 과 같이 그들간의 협
의체를 구성하여, 지방의제21의 행동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환경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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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시민조직체 구성도
                 시 민 환 경 회 의                             
                           ◇         (단체의 성격별 협의체)    
                             ◇        
환경단체협의회
지역단체협의회
이익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 
                             ◇                
                             ◇ 
                             ◇
                      (실행분과위원회)       
<그림 3-2-8>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지역기업의 환경관리위원회 조직화
대기 물 폐기물 생태  에너지·산업 사회복지 도시계획·교통 문화 
        지역환경영인협의회  
                                 ◇ 
                           실무협의회                            
                                ◇
                       (기업별 환경관리위원회) 
환경관리위원회
                            
(2) 추진주체의 교육과 조직육성
지방의제21이 작성되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사업이 시동된 것과 같으며, 이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시민, 기업부문의 인적자원을 조직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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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의 조직화에는 
교육사업, 집단의 조직 및 육성, 구성원들의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지
방정부와 기업부문에서 보다는 특히 시민부문에서 더욱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모․김일태, 1994). 
(가) 주민의 조직화 전략
주민조직화는 실천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주민에 대한 환경교육의 
확대, 행동계획의 실천을 위한 주민집단의 조직화, 그리고 실천사업에의 주민참
여 확대 등을 통해 가능해진다.
첫째,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주민교육은 사회교육이자, 
실천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적응교육이다.  주민들이 생활개혁을 통해 에
너지 및 자원절약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신교육’과 함께 환경오염
의 감시와 평가 등에 필요한 기법을 익히는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우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히고 친환경적인 가치관과 태도로 변화시
키려는 정신교육은 강의 및 시청각 교육, 매스미디어의 활용,  선진지의 견학 및 
성공사례의 청취, 집단합숙생활 및 분임토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동계획의 실천에 필요한 지식‧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술교육
은 강연회, 연찬회, 강습회, 토론회, 현장실습 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지방의제21의 주민실천과제를 수행해나갈 ‘주민집단’을 조직화한다. 주
민들이 실천해야할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근린집단을 조직하고, 육성하는 과
정은 ‘접근단계’→ ‘조직단계’ → ‘육성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선 접근단계에서는 근린지역의 주민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방
의제21 실천의 필요성과 내용 등을 홍보하도록 한다. 이 때에 가능하면 주민들중
에서 환경문제에 관심과 기본적인 지식이 갖춘 자(내부지도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필요하다면 행정기관이나 외부전문가들에 의해 내부지도자들을 교
육·훈련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조직단계에서는 내부지도자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갖는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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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상호교환하고 집약하는 등 조직적 토론을 통하여, 직접 조직에 착수함으
로써 실제로 주민조직 또는 작은 시민환경단체를 만들도록 한다. 또한 업무의 성
격별로 이를 담당할 기구를 편성하고, 집단구성원들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끝으로 육성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실천조직을 육성
해 나가야 한다. 
① 조직구성원의 자질·능력과 집단의식의 향상을 위해 조직적인 훈련과정을 
마련하고, ② 조직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권은 조직성원에 맡기며, ③ 다른 집단
들과 계속적인 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셋째,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을 실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
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환경감시활동 등은 조직화된 주민들만으로도 가능
하겠지만, 특히 생활개혁처럼 모든 이들이 참여해야 할 사업들을 실천하기 위해
서는 가능하면 지역사회내의 모든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
이 필요하다.
① 앞에서 보았던과 같은 주민환경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태도와 가치관을 
변화시킨다.
② 참여에 비협조적인 주민에 대해서는 호별 방문 등을 통해 설득하고, 그들에
게 사업에 일부를 맡겨 참여를 유도한다.
③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 가능하면  실천하기 쉬운 사업에서 
출발하고, 성취정도를 예시하여 노력에 따른 성과를 보여주도록 한다.  
④ 공동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들(예: 재활용, 분리수거)을 구상한다.  
⑤ 여성과 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⑥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간에 경쟁의식을 유발한다.
(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지방공무원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각 맡은 바 임무가 있겠지만, 지
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행정목표를 향해 그들의 발상을 전환하
고, 지방의제21의 행동계획중 지방정부에 맡겨진 시책의 실현을 위해 그들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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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재검토하고 조정하려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다음과 같은 노
력이 필요하다(환경부, 1997). 
첫째,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들이 ‘환
경의 시대’와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지역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의 전과정에 환경보전과 문화행정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
다.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는 청내에서 정기적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방의
제21의 추진사업에 관련된 교육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찬회 및 연수제도의 채택이다. 지방공무원들이 관청 내에서 지방의제
21의 실천사업에 관련된 연구를 위해, 근무시간 외에 각 부처의 직원들이 모임을 
만들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제21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국내·외의 자치단체에 지방의제21 연구회원
들을 파견하여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셋째, 공무원이 지역사회의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방의제21의 사업
추진은 ｢ㅇㅇ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조정되겠지만, 실천전략을 모색
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들은 일과후에 시민단체와 관련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각
종 지역사회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
력은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청과 시민을 이원적·대립적 관계로 파악하는 우리의 
행정문화를 개선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다) 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교육·훈련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확립에서 중요한 부분은 직무훈련과 더불어 직원에 대해  
환경경영체제에 대해 이해시키고, 환경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이
다. ‘ISO14000’은 이러한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기업경영자들이 파악하고,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직원들에게 적절히 교육·훈련시키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을 통해 지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의 환경방침과 환경경영체제 요건 준수의 중요성 ②  각자가 담당해야
할 업무가 환경에 미치는 주요 영향의 내용과 개인능력의 향상으로 인한 환경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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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의 이익 
③ 환경경영체제내에서의 직원 각자의 역할과 임무 
④ 규정된 절차를 어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환경경영의 책임자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여부와 그 효과의 
측정에 관한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여, 교육에 불참할 경우 어떤식으로 재교육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교육에 대한 기록이 분실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야 한다. 
(3)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실천
지방의제 21의 행동계획은 각 주체별‧분과별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가를 
정리한 것이고, 이 계획안의 각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
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가용한 물적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배분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물적 자원의 조직화는 지방의제21 실
천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물적 자원의 조직화는 시민이나 기업
부문에서 보다는 지방행정부문에서 보다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모‧
김일태, 1994).
(가) 사업계획수립의 원칙
지방의제 21의 행동계획이 아무리 종합적 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모
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지역의 여건, 지방정부의 
재정적 능력 그리고 지역주민의 능력범위 내에서 적당한 양의 개발사업을 선정
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지방의제21의 추진사업 집행을 위한 사
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김일태, 1998). 
첫째, 주민참여의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의제21에 담겨진 환경보전사업들은 
비록 지방정부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사업의 결정시에는 주민과 기업부문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집단
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계획의 과정은 항상 계획가와 주민간에 
새로운 문제와 사실을 인식하고 지식·기술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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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이자, 한편으로는 주민교육의 장이기도 하므로, 이 과정은 항상 교육적 과
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계획의 수립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내의 여건이나 실정을 정확히 분석하여,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지방의제21
의 사업추진계획은 지역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재조직화하는 것인 만큼 지역사
회의 가용자원에 대한 판단은 계획의 성퍠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셋째, 명분보다는 실질을 추구해야 한다. 합리적 사업집행으로 투자의 효율성
을 높히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그 효과가 충분
히 검토되어야 한다. 계획 속에는 사업추진의 매 단계마다 반드시 그 사업의 달
성도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를 시정·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장기성과 통합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지방의제21의 사업은 지역사회의 
존속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성격의 것이 많으므로, 사업계획은 
반드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짜여져야 한다. 그리고 계획사업은 각 부문에 균형 있
고 일관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사업관련집단간의 의견조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의제21의 사업계획은 지역사회의 여
건, 주민의 반응, 사업의 달성도 등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보완이 가능하
도록 충분한 융통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융통성은 사업의 일관성
과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나) 추진사업의 선정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업들을 선정하고, 또 그
들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김영모‧김일태, 1994). 
첫째, 추진사업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사업의 혜택이 지역사회에 전반에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과 기업의 참여와 협동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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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정적 능력과 주민들의 노동력 부담이나 기업의 재정적 지
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야 한다.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
하거나 주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사업은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의 사업이 다른 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재활용에 대한 지원사업과 같은 것들은 주민들의 사고방식
이나 합리적인 생활태도에 영향을 주어, 에너지와 자원절약 등 생활개혁을 통한 
대기 및 수질보전 등에도 기여하게 된다.  
넷째, 어느 정도의 성취감을 원동력으로 지속적인 환경보전노력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당한 기간내에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다. 하나의 사업은 주민
들에게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
기에는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고, 추진하기 쉬운 사업부터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사업계획의 집행
추진사업이 선정되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이들을 집행에 옮기는 일이다. 
이는 다시 관리설계, 작업 및 시공, 사업결과의 유지·관리 등으로 구분된다(김일
태, 1998). 
첫째, 관리설계이다. 사업계획의 실천에 앞서서 구체적인 방침, 일정, 절차, 소
요경비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작업 및 시공이다. 관리설계의 추진단계에 따라 지방정부, 주민 그리고 
기업등이 총동원되어 협동적으로 작업을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 사업계획
이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것일 때에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공작물 설계에 충
실하게 공작물 설치공사를 실시한다. 
셋째, 사업결과의 유지·관리이다. 새로운 사업과 더불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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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이의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2) 지방의제21의 평가 및 환류
지방의제21의 행동계획은 주기적인 이행상황과 성취에 대한 보고가 계속 이루
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평가결과를 사회에 환류시키고 궁극에 가서는 새로운 
전략목표의 수립과 행동강령의 작성으로 환류되도록 해야 한다(서울특별시‧녹
색서울시민위원회(b), 1996). 지방의제 21의 올바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과 집행과
정에 환류(feedback)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평가는 목표가 달성되
었는지 아니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지 알기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평가과정을 거침으로써 다음 단계에서의 인력 및 예산운용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김일태, 1998).
「지방의제 21｣을 작성하는 목적은 의제의 실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우리의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함이다. 따라서 실천계획의 작
성과정이 완료되면 현실적인 실행과정이 뒤따라야 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감시
와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지방의제 2
1」의 환경목표와 실천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
며, 장단기 환경지표(sustainable indicator)에 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
행상황을 감시해야 한다.9) 평가결과에 따라 단계별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환
류과정이 뒤따라야 하고, 계획과 집행, 환류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
속가능한 사회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9) 지방의제21의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측정(합의 된 목표의 달성정도)에 관한 지표(지속가능성지표)의 
작성방법과 사례(시애틀, 산타모니카, 오레건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발
간한「ICLEI(국제환경자치체연합) 지방의제21 작성가이드(1996)」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서울
시가 작성한 서울의제21의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서울의제21 추진협의회가 발행
한「21세기 녹색서울 만들기(1997)」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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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년이나 2년을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평가
의 기준은 지속가능성 지표를 통한 ‘계획목표의 달성정도’가 된다. 평가결과 달성
된 목표는 이어지는 사업계획의 목표에서 제외시키고, 미달된 목표는 그의 달성
수단을 재수정하여야 한다. 
평가방식은 추진주체에 의한 ‘자체평가’와 전문가에 의한 ‘외부평가’가 모두 이
루어지도록 하며, 평가결과는 지역 대중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되어 주민
의 논평이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주민들은 지방
의제 21 행동계획의 프로그램 실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환류과정을 거쳐 행동계획을 수정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환류는 환경실태 분석단계에서부터 평가단계에 이르는 전단계에 적용된다. 환류
과정을 통하여 목표, 목표치, 프로그램 및 행동계획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모두 
수정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제 21의 수립, 실천, 평가의 전과정은 지역사회구성
원들간의 끊임없는 상호학습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지방의제 21의 사업들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만큼 
평가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은 사업을 제도화하고 생활화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방의제21의 추진기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사업의 추진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개선하며, 변화된 주민들의 행
동양식을 생활 속에서 정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정부의 노력
 
역사성을 갖는 대부분의 도시들은 출발부터 풍수지리(風水地理)에 부합하는 
생태도시(ecopolis) 즉 지속가능한 도시였다. 그리고 그들의 상당부분은 우리 현
대정치사 속에서 늘 그늘 속에 있었기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에 노출
되지 않았다. 이를 근대화의 시각에서만 본다면 지역발전이 정체된 도시로 볼 수 
있으나, 문화와 환경주의의 시각에서 본다면 문화와 환경이 잘 보존된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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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로 평가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들은 분명한 도시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도시간 경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에 시민들이 소홀히 다루어 왔던 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고 또 복
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풍수지리에 의해 입지해 기(氣)의 흐름이 원활했던 
도시가 무심한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망가져 간다면, 이제는 지방의제21운동과 
생태도시계획으로 풍수지화(風水地和)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의 정체성에서부터 나오고, 그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도시의 문화력(文化力)이다(황기원, 1995). ‘환경과 문화의 세기’인 21세기에 도시
가 문화력을 갖추려면 ‘생태도시’의 건설을 통해 가능해진다. 그러자면 다음과 같
은 노력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1) 실효성 있는 「지방의제 21」의 작성‧실천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인 
만큼, 실효성이 큰  지방의제(○○鄕約)을 만들어 수행하도록 한다.  
첫째, 의제 작성을 전문가나 시청에서 담당하지 말고, 장차 의제의 주요 실천
자들이 될 지역주민과 법인주민(기업)들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조직화되지 않
은 시민들을 위해 초기에 환경교육과 시민참여의 유도를 통해 의제 작성을 유도
하고, 작성과정에서 행·재정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된다. 시정부는 
의제21운동의 ‘촉발자’이어야지, 계속적인 ‘주도자’여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의제에 담을 행동지침(시행계획)은 가능한 포괄적이어야 하지만, 지나치
게 종합적이고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까지 포함하여 보다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무리한 계획을 한다면 우선은 뿌듯
할지 모르나 쉽게 좌절하게 되고 끝내는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기
에는 실천가능한 쉬운 사업을 담은 소박한 지방의제21을 마련하고, 계속적으로 
보완 또는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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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방의제21은 환경행정부서만 관심가지고 추진해야 할 일은 아니다. 다
음으로 지방의제21은 종합환경대책인 만큼 주무부서를 환경과로 하더라도, 의제
의 작성과정이나 작성후 실천과정에서는 시청의 전부서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
다. 이를 위해 시청에 시장을 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을 간사로하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칭)’을 설치하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시책이나 여타 정책들
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21이 실행되면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계
속 환류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생태도시계획」의 수립
기존의 개발지향적인 ‘도시계획’과 오염의 사후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관
리계획’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없으므로, 이들과 더불어 생태
도시계획(Ecocity Planning)의 수립‧시행이 필요하다. 생태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도시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적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 ‘생태도시 건설지침’을 마련한다. 
◦ 자연자원을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회계제도’를 도입한다.  
◦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환경 및 각종 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인구 증가를 
통제한다. 
◦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할 때 환경친화적 공법(clean technology)을 사용하
도록 한다.  
◦ ‘투수성 포장’을 확대해 나간다. 
◦ 신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시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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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형 주택 및 사무실 모형을 연구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체계
를 확립한다.  
◦ 주민참여형 근린단위의 도시정비사업을 전개한다.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여, 공유공간이나 공
공시설의 확보에 재투자한다. 
(2) 지역수용능력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 분산집중형 도시구조를 계획하고, 혼합용도지역(MXD)을 확대해 나간다.  
◦ 지역의 수용능력(regional capacity)을 평가하고, 전략환경평가(SEA) 등을 통
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간다.
◦ 용도지역을 세분하여 밀도 통제나 도시설계기법과 연계시키고, 건물과 건
물 사이에 공공용지(open space)를 최대한 확보한다.
◦ 개발권양도제도(TDR) 등의 장치를 통해 개발압력을 분산 한다.   
◦ 구릉지, 강변, 문화유적지 등에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한다. 
(3)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 확립
◦ 교통정책수립시에는 ‘교통수요관리’(10부제, 혼잡통행료, 차고지증명제, 주
차요금인상 등)에 초점을 맞춘다.  
◦ 대중교통수단의 질을 높히고,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우위를 보장한다. 
◦ 콜택시제도의 정착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승용차 보유에 대한 욕구를 해소
한다.  
◦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시설(환승주차장, 자전거도로, 보관대 등)확충에 
노력한다.  
◦ ‘보행환경기준지침’을 만들어 차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늘려 나간다. 
◦ 에너지절약형‧저공해형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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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화사업 및 도시생태계의 보전
◦ 녹지확충계획(예: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녹지배증계획 등)수립‧시행한다.
◦ 다양한 녹화사업운동(예: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운동)을 전개한다.
◦ 공단이나 도시내 미활용 토지에 환경림이나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 끊어진 녹지축을 연결하고, 자연습지보전대책의 마련은 물론 인공습지를 
조성한다.
◦ 야생동식물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 복개하천이나 수로정비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
◦ 하천변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친수공간을 확대한다. 
◦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지침 마련과 지원책을 강구한다.  
◦ 공원을 이용목적별로 유형화(예: 도시공원, 자연공원, 생태공원 등)하고, 유
형별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그린벨트의 해제나 공공시설 이전을 억제하고, 주민주도의 자연보호 운동
들을 지원한다.
3)「도시정체성계획(City Identity Program)」의 수립‧시행
시민들이 가지는 정체성은 생태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이자 중요한 소프트웨어이
므로, ‘○○시 정체성계획(○○ Identity Program)'을 수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사업도 단지 물적 시설차원에서 만의 정비가 아니라, 거기에 무엇인
가 의미가 붙어 정체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양호한 개성이 갖추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다 큰 투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경
제성, 기능성 우위의 ‘인공물’로서의 도시가 아니라, 지역의 독자적인 개성과 매
력을 갖춘 도시의 형성이 오늘날 도시정체성 확립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정체성이 있으면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도시개발도 크게 달라진다. 자신
과 관련 있는 문제의 해결을 전적으로 행정에 의존하고, 단지 행정이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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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기다리기만 하는 정체성이 희박한 도시주민의 태도가 결국은 도시를 손상
시키게 된다. 도시에 살고, 도시를 이용하며, 도시를 창조하는 사람들인 시민들은 
아름다운 도시를 남길 책임이 있다. 도시의 정체성이 있으면 행정에만 의존하므
로서 결과적으로는 크고 작은 쓰레기같은 건물더미들로 도시를 더럽히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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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역개발center.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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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H A P T E R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주거지 평가 및 계획방향
이규인 박사(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서론
21세기 지구환경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자는 개념으로 
이른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지속가능
한 개발’에 대한 논의는 1992년 브라질 리오 데자네이로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
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ESSD 즉, ‘지속가능
한 개발’을 기본원칙으로 한 리오선언이 채택되면서 새로운 이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1996년 개최된 UN의 제2차 인간정주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
발이 세계적인 추진과업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Habitat II 선언이 이루어진지 5년이 되는 2001년 6월에는 Habitat Agenda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유엔특별총회(Istanbul+5)가 개최될 예정으로 2000년 
5월에 나이로비의 유엔정주회의(UN Center for human settlements)본부에서 제1차 
준비위원회가 개최되어 총회에 제출될 보고서 초안과 도시의 지속성 평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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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지표가 설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와같은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
여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고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1987년에 ‘우리 공
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의 브룬트란트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서는 후진국의 빈곤과 미개발, 그리고 환경파괴의 악순환은 개발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현세대의 
개발이 미래세대의 복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세대간·계층간 형평성이 고려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다1).
또한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의 개념은 1996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Habitat II, City Summit)를 거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
다. 유엔인간정주회의의 주된 문서는 The Global Plan of Action(GPA) / Habitat 
Agenda인데 이 문서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문이고, 제2장은 
목표와 원칙, 제3장은 실천과제, 제4장은 세계적인 실천전략을 서술하고 있다. 이 
이스탄불 선언의 주된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고, 지속가능
한 인간정주개발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자유무역의 이념과 함께 동서냉전시대 이후의 
세계질서를 지배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국제적인 환경규제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개발 
및 주거지 개발과정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의 적용이 구체적으로 추구되어
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주거지들은 주택의 양적 공급과 경제적 논리에 치우쳐 
주거지의 질적 측면이 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단지 개발에 있어 지속가능
성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였다. 가용토지를 최대한 개발하여 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이러한 개발상황은 주거단지내의 자연특성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1)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 Oxford Univ. Press.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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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생태계를 파괴하여 삶의 질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준농림
지의 난개발 등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및 재해발생에 대해 시민단
체, 언론 등을 주축으로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응한 정부, 지
자체 등의 대응방안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국토의 환경친
화적 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판단을 가능케 하며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차원에서 주거지 개발원칙과 방안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시점에 다다랐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에 의거한 주거지 개발사례
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정립조
차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지속가능한 주거지의 개발 개념 및 계획 원칙
을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거지의 지속성 수준을 평가하여 지속성
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지에 대한 연구 및 개발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원리와 평가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환경수준을 보이는 
100여개의 국내주거단지의 지속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결과를 근
거로 우리나라 주거지계획에서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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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념 및 계획원리
1)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의 개념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는 리우환경회의에 이어지는 일련의 ‘지속가능한 개
발’과 ‘시민의 권리 향상’, ‘건강한 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회의의 목적은 세계의 모든 도시, 정주공간,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정
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채택된 Habitat 
Agenda(II)에서는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지속
가능한 정주지개발은 생태계의 수용능력 한계 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
며,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하며 모든 사람에게 자연과 문화적 유산을 통한 
정신적, 문화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생활을 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Habitat Agenda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은 사회적 통합, 빈곤의 근절, 역
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과 복원 등을 통해 사회적인 지속성을 유지하고, 생산적
인 고용창출과 농촌경제의 유지발전을 통해 경제의 지속성을 확보하며, 지속가
능한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 
등을 통해 환경적 지속성을 높이는 등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
려하는 개발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범주, 경제적 범주, 환경적 범주 등 3가지 범주를 Habitat II 선언
에서는 <그림 3-3-1>과 같이 10가지의 주요 이슈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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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지속가능한 정주지의 10대 주요이슈
재해예방 및 완화
재해후 복구능력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농촌정주지의
균형적 개발
지속가능한 교통 
및 통신시스템
생태적으로 
건강한 정주환경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지속가능한 정주지 
사회적 개발 
(생상적 고용의 
창출, 사회적 통합)
지속가능한
인구관리
도시경제의 발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존 및 
보수
위의 주요 이슈 중 본 고에서는 환경적인 지속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환
경적 지속성의 4대 분야는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자원 이용, 생태환경 등
이나 토지이용 및 교통은 같은 맥락속에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생태적인 주
거환경은 실내환경과 외부환경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4가지 분야에 걸쳐 계획
원리 및 계획목표를 수립하였다. 
2) 지속가능한 정주지 핵심 계획원리 및 계획목표
계획원리 도출을 위해 먼저 해외 모범사례분석2)을 통하여 약 80여 개의 계획
원리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통 정주지에서 도출된 약 20여 개의 계획원리와 환경
친화적인 주거단지 모델 등의 관련 연구결과에서 도출되는 약 80여 개의 계획원
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1차적
2) 해외사례 분석 대상지는 Ecolonia(Netherland), Egebjerggard(Denmark), Auf dem Schafbruhl in 
Tubingen(Germany), Setagaya-ku Fukasawa(Japan)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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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30여 개의 중요 계획원리로 확정되었다.3)
이와 같은 30여 개의 중요원리는 여러 차례의 토론과 전문가 워크샵 등을 거쳐
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자원, 실내환경 등 4개의 분야로 구분
되고, 최종적으로 한국 현실에 맞는 24개의 핵심계획원리로 설정되었는데 구체
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 및 교통부분의 핵심 계획원리 및 계획목표
◦ 기존 자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적정 밀도로 개발한다.
◦ 중심지로의 접근성을 높여 차량수요를 최소화한다.
◦ 환경오염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주거지 내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도로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 생태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자연지형 및 자원을 최대한 보존한다.
◦ 에너지 소비 및 공해발생이 적은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 단지간 구획도로의 폭은 최소화하여 보행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한다.
◦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각종 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계획목표 ▶ ① 주거단지를 적정밀도로 계획
②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
③ 보행자 및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 조성  
④ 기존 지형 보존 및 복원
⑤ 대중교통체계 확립 및 접근성 제고
⑥ 보행친화적 환경조성 
⑦ 정보인프라 구축
(2) 에너지 및 자원부분의 핵심 계획원리 및 계획목표
◦ 단지 내 에너지소비량을 최소화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한다. 
◦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자연에너지(태양, 
3)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서 수행한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모델개발연구(1996)”과 “지속가능한 정
주지 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I), (II), (III), (1997, 1998, 2000)”의 연구에서 정리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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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지열 등)을 적극 이용한다.
◦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난방시스템을 계획한다.
◦ 주택 건설시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사용을 의무화한다.
◦ 수자원 절약을 위하여 우수재활용, 중수이용시설을 계획한다.
◦ 적극적인 우수 침투를 고려하여 투수성 포장면적을 확대한다.
◦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하여 퇴비화장치 및 컴포스터를 설치한다.
◦ 건설폐기물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재활용을 확대한다.
 계획목표 ▶ ① 온실가스 배출저감   
② 에너지 및 자원절약을 위한 난방방식
③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④ 생활쓰레기 재활용
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3) 생태환경부분의 핵심 계획원리 및 계획목표
◦ 단지 내 녹지공간의 면적을 최대한 확충한다.
◦ 단지 내 생물서식공간(육상, 수생비오톱)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 생물서식공간으로의 접근성을 도모한다.
◦ 실개천, 녹도,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단지 외부 생태자원과의 연결을 위해 에코코리더를 조성한다.
 계획목표 ▶ ① 녹지공간면적 확충    
② 생물서식지 조성
③ 생태자원으로의 접근성 제고 
④ 그린네트워크 및 에코코리더 조성
(4) 실내환경부분의 핵심 계획원리 및 계획목표
◦ 태양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에너지절약형 주동배치를 한다.
◦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해 건축재료의 사용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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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친화적인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 거주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평면계획을 한다.
 계획목표 ▶ ① 실내 에너지소비 저감
② 유해물질 사용억제
③ 실내 녹지공간 조성
④ 거주자 요구수용
 
3.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지속성 평가
본 장에서는 이와같은 지속가능한 주거지계획원리가 우리나라의 주거단지에
는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속성 지표와 기준을 설정하
여 주거단지의 환경수준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속성 지표는 기존 주거단지의 지속성평가는 물론 주거
단지계획의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주거지계
획단계부터 고려될 수 있는 항목에 중점이 두어졌다. 한편, 지속성 지표 선정기
준시 ‘측정 가능성’, ‘우리나라 주거단지에 적용가능성’, ‘여러 분야 지속성과의 연
계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해외의 지속가능한 시범주거단지 사례들과 모
범적인 지표개발 사례들 중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지표들의 집단을 설정하였
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정주지의 사례들에서 지속성 지표를 추출하고 2년간에 
걸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예비평가지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와 자문과 연구진의 토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최종 평가지표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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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표 선정
<표 3-3-1> 주거단지의 지속성 평가지표(안)
계획목표 지      표
토지
이용
및 
교통
[1] 적정밀도계획 1. 용적률 
[2] 중심지 근접개발 2. 도시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 평균거리 
[3]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워크구축
3. 도시 및 지역중심과의 연계여부 
4. 학교와의 연계여부 
5. 자전거 및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여부
6. 단지 내 100세대 당 자전거주차장 비율 
[4] 기존 자연자원보존 및 복원 7. 자연복원형 사면공법 적용여부
8. 자연지형보존여부 
9. 표토활용여부
[5] 계획적 토지이용 10.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개발여부
[6] 대중교통체계 확립 및 
    접근성 제고
11. 대중교통(지하철역)과 단지중심간 평균거리
12. 도시간 연결 직행버스 정류장과 단지중심간 
    평균 거리 
[7] 보행친화적 환경조성 13. 단지구획 도로폭 
[8] 정보통신망 구축 14. 정보통신망 구축유무 
에너
지
및 
자원
[1] 온실가스 배출저감 14. 단지내 CO2 총발생량 
[2] 태양열 이용 15. 태양열집열판, 태양전지 등 설치유무
[3] 에너지절약형 난방방식
   계획
16. 지역난방시스템 유무 
[4]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17. 우수재활용, 중수이용 시설유무 
18. 절수형기기 사용 유무 
19. 투수성포장면적 비율
[5] 생활쓰레기 재활용 20. 단지내 생활쓰레기 처리시설(퇴비화장치 등) 유무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21. 건축자재의 재활용여부 
   (쇄석, 폐타이어, 골재, 기타 건자재 등)
생태
환경
[1] 녹지공간면적 확충 22. 녹지공간률
[2] 수생비오톱 조성 23. 실개천, 연못 등 조성비율 
[3] 육생비오톱 조성 24. 텃밭, 구릉, 자연학습원 등 조성비율 
[4] 생태자원으로의 접근성 제고 25. 단지주변 근린공원, 하천, 산림 등으로의 접
근성 
[5] 그린네트워크 및 
   에코코리더 조성
26. 단지내 녹지공간의 연계여부 
(단지내 거점녹지를 중심으로 연속된 녹지축을 조성)
실내
환경
[1] 실내 에너지소비 저감 27. 남향배치비율 (남동, 남서 포함)
[2] 유해물질 사용억제 28. 천연재료 사용여부
[3] 실내녹지공간 조성 29. 마당형 발코니 조성여부 
[4] 거주자 요구수용 30. 가변형, 주문형, 마이너스옵션형 평면개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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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 설정
앞에서 선정된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1단계로 국내 계
획분야 전문가 123인을 대상으로 예비적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
비적 기준은 국내 100여 개 사례에서 추출한 기준을 근거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용적률의 경우 사례 대상 단지들을 분석한 결과, 과천 6단지 등의 
100% 미만인 단지들과 목동 7단지, 분당 하얀마을 주공단지 등의 150% 미만 단
지, 일산 주엽동 주공단지 등의 200% 미만 단지, 중동, 상계 등의 200% 이상 단지
들로 크게 4개의 집단으로 분할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성 측면에서의 용적률 
평가기준을 좀더 세분화한 결과 ‘100%미만, 120% 미만, 150% 미만, 180% 미만, 
200% 미만, 220% 미만’으로 구분하여 예비적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중 지속가능
한 주거단지 계획을 위해 어느 정도의 용적률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하기 위해 이
를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여 각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채
택한 것이다. 
2단계로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수
정, 최종 확정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워크샵과 관련업계‧공무원‧학계를 망라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평가기
준을 설정하였다. 
평가기준은 현실적 기준과 이상적 기준으로 나누어 수립하였다. 즉, 각각의 지
표에 대한 기준 중 누적백분율이 50%정도를 현실적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단지 수준을 감안하여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준
을 의미한다. 또한 차후 지속성 평가기준을 강화하거나, 현실적 기준 이상으로 
주거단지를 계획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이상적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상적 기준
은 누적백분율 7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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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평가기준 및 배점 
분
류 계획지표
평가기준 배점
현실적 이상적 현실적 이상적
토
지
이
용
및
교
통
용적률 Y=-0.125X+31.5(Y=배점, X=용적률) 4-16
도시중심과 단지중심간 평균거리 5km이내 2km이내 2 4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 평균거리 1km이내 500m이내 2 4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여부 ○ 휴게,커뮤니티공간
과의 연계시
4 8
단지외부(도시 및 지역중심)와의 
연계여부
○ 담장없이 
녹도와 연결
2 4
학교와의 연계여부(횡단보도 통과
회수)
1회
(사거리 2회는 1회로 
간주)
0회 2 4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조성여부 단지내 조성 단지내외 조성 2 4
단지내 100세대당 자전거 주차장 
비율
15대 이상 30대 이상 2 4
지하철과 단지중심간 평균거리 2km이내 1km이내 6 12
단지구획 도로폭 왕복2, 4차선 왕복2차선 3 6
소       계    29   66
에
너
지
및
자
원
단지내 이산화탄소 총발생량 ESI점수 70∼79, 80∼89, 90∼99, 100∼
109,110∼119
7-14
지역난방시스템 유무 ○ 5
태양열 집열판, 태양전지 등 설치
유무
세대수 5%미만 세대수 5%이상 3 6
우수재활용, 중수이용 시설유무 ○ 3
절수형기기 사용유무 ○ 2
투수성포장면적비율 주차장과 단지내 도로 투수성 포장면적비 
1%당 0.1점(최대 3점)
3
단지내 생활쓰레기 처리시설(퇴비
화장치 등) 유무
○ 4
건축자재의 재활용여부
(쇄석, 폐타이어, 골재, 기타
건자재)
골조공사에 재활용재를 15%이상
사용시(1점) 20%이상(2점), 25%이상(3점)
3
소        계 30 40
생
태
환
경
녹지공간률 법상기준 5%초과부터, Y=3+(X-5)×3/5 
(Y=배점, X=법상초과녹지율)
6∼12
실개천, 연못 등 조성여부 1%미만은 연속적으
로 점수 부여
1%이상 조성시 5∼10
텃밭, 구릉, 자연학습원 등
조성여부
5∼10
단지주변 하천, 산림 등으로의
접근성
500m이내 인접 4 8
단지 내 녹지공간의 연계여부
(단지내 거점녹지를 중심으로
 연속된 녹지축을 조성)
단지내 연속된 녹지 
조성시
단지외부 녹지공간
과 연계시
4 8
소        계    2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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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계획지표
평가기준 배점
현실적 이상적
현
실
적
이
상
적
실
내
환
경
남향배치비율 (남서, 남동포함) 70%이상 100%이상 4 8
건강형 자연재료 사용여부 ○ 3
마당형 발코니 조성여부 발코니면적의 25%이상(3점), 30%이상(4점), 35%이상(5점) 5
1층세대 전용정원 ○ 2
가변형, 주문형(마이너스옵션포함) 
평면개발 여부 ○ 3
소        계 17 21
계 100   175
분
류 계획목표 계획지표 평가기준 배점
기
타
항
목
기존 자연
자원 보존 
및 복원
자연복원형 사면공법 여부 단지내 사면공법 여부 3
자연지형보존여부 자연구릉 및 경사지등 보존 6
계획적
토지이용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개발여부 택지개발계획 수립여부 5
정 보인프라 
구축 정보통신망 구축유무 정보통신 인증등급별 차등 4
생태환경보존 기존 토양의 보존 표토활용 여부 2
커뮤니티증진 커뮤니티 센터 또는 공간계획여부
커뮤니티 센터 계획시
옥외 커뮤니티공간계획 5
계 25
총       계 100  200
또한 각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고 배점체계를 갖추어 이 평가지표와 기
준을 통해 주거단지의 지속성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이 평가방법이 주거단지의 종합적인 지속성 평가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의
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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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결과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지속성 수준을 살펴 보기 위하여, 앞서 설정
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약 100여 개의 국내 주거단지들을 평가하였다. 
즉, 본 평가 모델로 실제 주거단지들을 평가해 봄으로써, 국내 주거단지의 현실
적인 지속성 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방향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들은 다음과 같다.
<표 3-3-3> 지속성 현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정된 단지
지 역 단      지      명
서울
목동 9개 단지, 잠실 5개 단지, 개포 9개 단지, 상계 10개
단지, 가양3개 단지, 수서 4개 단지, 방화, 양천, 방학, 
종암 각 1개 단지
신도시 및 
수도권
과천 12개 단지, 분당 15개 단지, 일산 5개 단지, 중동 
9개 단지, 수원3개 단지, 산본 1개 단지, 평촌 2개 단지, 
용인 5개 단지, 오산, 기흥, 죽전, 안산 각 1개 단지, 
기타 턴키지구 6개단지(인천, 대전, 마산 부산), 광주, 울산 각
1개 단지
위와 같은 평가 대상단지의 지속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면 분석과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거단지의 지속성 평가는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자원,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크게 4개의 분야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대상 단지
들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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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국내 주거단지 지속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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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지속성 수준이 우수한 90점 이상의 단지는 매우 드물었고 지속성 수
준이 낮은 60점 이하의 단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이 80점 이상으로 평
가되었고 분당, 일산, 상계 등 신도시와 마산삼계, 울산굴화, 부산아시아 선수촌 
등 최근에 현상설계, 턴키 등 시범적으로 계획된 단지들이 70점 이상을 받았다. 
60점 이상 평가를 받은 단지는 목동, 개포, 기흥영덕, 수원영통, 잠실지구, 용인상
갈 등이었다. 
이러한 단지들은 주로 신도시 및 택지개발방식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된 
지구로서 비교적 낮은 용적률과 높은 녹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 
및 지역 중심에의 접근성이 좋으며 보행자전용도로가 조성된 단지가 많다. 또한 
녹지공간이 많아 생태적 환경도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제 3장∙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주거지 평가 및 계획방향   347
반면 60점 이하의 낮은 점수대에 분포하고 있는 단지들은 높은 용적률과 낮은 
녹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준농림지에 난개발된 경우와 도심에 고밀도로 재개발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분야별 지속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단지들은 토지이
용 및 교통부문과 생태환경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최근의 시범사업지구나 턴키사업지구는 특정 분야에서 점수를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고르게 점수를 얻음으로써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점수가 낮은 단지들은 모든 분야에서 점수가 낮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지들이 에너지 및 자원부문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직까지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거주
자에게 체감효과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단지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잠실이나 개포 상계와 목동 등 서울지역의 단지
들은 토지이용과 교통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었다. 예외적으로 가양·방화 
지역은 점수가 낮았는데, 이러한 이유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가양·방화 지역이 
지하철과 도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규
모로 개발한 신도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는 신도시 개발은 타개발에 비해 개발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교통망, 녹지공간 
확충 등 계획적인 개발을 시행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 및 자원분야는 과거에 건설된 단지들은 대부분이 점수가 낮게 나타났
으며, 최근에 계획된 턴키사업 지구들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생태환
경분야는 과천과 개포의 환경이 우수한 것을 나타났으며, 가양·방화 지구와 중동
지역의 생태환경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최근에 계획된 턴키사업 지구들은 생태
환경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는 환경친화 주거단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외부공간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는 단지들이 생겨났기 떄문이다.  
각 지표별 평가결과를 보면 용적률은 90년대 들어서 평균 250%에 달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개발과정에서 자연지형이 보존된 경우가 드물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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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난개발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같은 개발과정에서 구릉, 
하천 등 자연자원이 거의 사라졌으며 기존 표토를 활용한 사례 또한 전무하다. 
한편 대부분의 주거단지는 구획도로의 차도폭이 넓고 단지 내도 차량통행 위주
로 건설되었고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는 미흡한 형편이다. 특히 도시 전
체를 대상으로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웤을 구축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다
만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인 경우는 도시간선녹도의 도입이 시도되어 보
행친화적인 공간 구성의 긍적적인 사례로서 평가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의 구축
은 최근에 와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대규모개발인 경우 지역난방시스템이 도입되어 에너
지절약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태양열의 이용을 통한 자연에너지의 이용 노력
을 매우 미흡하다. 또한 수자원 절약을 위한 우수, 중수의 활용시설이 도입된 단
지도 산본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다만, 절수형설비의 보급은 점차 확대되
어 가고 있다. 수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투수성 포장 노력은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않다. 한편, 단지내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은 최근까지 활발하게 보급되었으나 그 
효과가 의문시되어 다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건축폐기물의 재활
용도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머물고 있다. 
생태환경에서는 최근에 지어진 단지일수록 녹지공간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생
물서식공간을 조성한 단지도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단지내의 녹지는 각
각 섬으로 존재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생물이동을 도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부의 생태자원과의 연결을 위한 에코브릿지가 
조성된 곳도 분당, 영통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실내환경 분야에서는 남향배치로 인한 일조조건은 양호한 편이었으나 인동간
격이 좁아 겨울철에는 아파트 저층부의 일조가 부족하고, 재개발 등 고밀도로 개
발된 곳은 일조조건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의 마감재료는 최근
에 자연소재의 적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강한 실내공기환경을 달성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당형발코니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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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센티브 정책 시행 등으로 실내녹지공간이 조성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
으나 이공간을 녹지공간보다는 내부공간의 확장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강하여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제한적으로나마 가변형 평면 등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속가능한 주거지 개발방향
1) 토지이용 및 교통부문
(1)용적률을 낮추어 적정밀도로 개발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개발밀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1962년 마포아파트
단지 개발 이후 우리나라의 180여 개 주거단지를 시기별로 분석해 본 결과 용적
률 평균은 60년대에 60%대에서, 70년대 120%대, 80년대 160%대, 90년대 240%대
로 90년대 들어서 특히 용적률의 상승폭이 높았다. 특히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지
구의 경우는 용적률 390%를 상회하는 경우도 생겨나 고밀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3-3>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용적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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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개발밀도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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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3-4> 국내외 주거단지의 용적율 수준4)
국내주거단지 용적률(%) 해외주거단지 용적률(%)
잠실1-4단지 85-98 모숀레니크 시티(호주) 30-50
과천단지 92.3 밀턴킨즈 뉴타운(영국) 50
개포8 120 세르쥬 퐁투아즈(프랑스) 50
부산망미 125.7 후카사와 집합주택(일본) 65
목동1단지 128.9 포팸 스트리트(영국) 80
올림픽선수촌 136.6 신치1단지(일본) 82
상계11단지 155 샤프륄 주거단지(독일) 90
대치지구 182.7 알렉산드리아로드(영국) 100
분당시범단지3블럭 202 타마뉴타운(일본,중고층) 120-150
수원영통2-1블럭 220 이브리뉴타운(프랑스) 150
능곡9단지 254 마꾸하리1번가(일본) 196
공덕제1구역 재개발 309.5 로꼬아일랜드5번가(일본) 200
도곡동 재건축 349.3 마테르아노우(일본) 200
암사동 재건축 395.7 싱가폴(중복도) 270
용적률이 높으면 개발과정에서 기존 자연자원의 보존이 어려워지며 녹지공간
율이 떨어져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할 수 없다. 또한 용적률이 높으면 외부공간
의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조성되거나 지하공간의 대부분을 지하주차장으로 굴착
해야 한다. 아울러 단위면적당 인구밀도가 높아져 하수, 쓰레기 등의 배출이 집
중되고 단위인구당 오픈스페이스의 면적도 줄어들어 환경적으로 쾌적한 주거단
지의 조성이 어렵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185개 주거단지의 용적률과 녹지율 사이의 관계
를 살펴보면 용적률 200% 이상에서는 녹지공간율이 20%이하로 떨어지고, 용적
4)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III)(200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단지 계획지침 
연구(1997)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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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220% 이상에서는 녹지율이 15% 이하로 떨어져 삭막한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한편 용적율 180% 이하에서는 녹지공간율이 20%에서 30%까지 확대되며, 용적
율 150% 이하에서는 녹지공간율이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한편, 용적률과 지하주차장 굴착비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분석결과 용적
률 200% 이상에서는 외부공간의 50%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굴착하는 단지들
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용적률 260% 이상에서는 대부분의 주거단지들이 전면
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굴착하고 있다. 
<그림 3-3-4> 용적률과 녹지공간율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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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용적률 260% 이상에서는 지하공간을 전면적으로 굴착하여 지하생
태계를 파괴함음 물론 녹지공간율은 10% 이하로 떨어져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
기 쉽기 때문에 용적률 260% 이상의 개발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차원에서 바람
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하공간을 50% 이하로 굴착하며 녹지공간율
은 2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개발밀도인 용적률 200% 이하로 개발밀도를 낮추
고 점차적으로 용적율을 낮추어 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필수적
인 과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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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용적률과 지하주차비율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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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연구결과 및 주거단지계획의 경험으로 볼때 용적률 180% 이하에서는 
고층아파트로 부분적으로 자연지반에 환경친화시설의 조성이 가능하며, 150% 
이하에서는 중고층을 혼합하여, 100% 이하에서는 중층이하로 지하공간을 굴착
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복합개발 및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
도시의 중심부에는 각종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시의 활동은 중
심지로 집중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활동은 교통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교
통은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교통에너지의 소비는 지구 온
난화의 주범이고, 대기오염과 같은 각종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중심지로의 접근성을 높여 교통에너지를 줄
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법으로는 중심지 주변을 상대
적으로 고밀도로 개발함으로써 중심지로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
게 되면 중심지로의 보행, 자전거에 의한 접근이 용이해지며 아울러 중심지의 고
용발생이 직주근접으로 연결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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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의 복합개발은 고용발생을 통한 경제적 지속성 제고, 직주근접효과 
등을 통해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고, 주간과 야간의 에너지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이용의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웤 구축
기존에 건설된 주거단지들은 차도, 주차장 위주의 차량운행 중심으로 설계되
어 단지내에 차량과 구분된 보행자전용로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자전
거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더욱 더 조성된 사례가 드물었다. 
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지 조성의 경우에도 차량 위주의 설계가 이루어져 자연
자원의 파괴, 공해발생, 안전, 소음의 문제 등이 계속해서 노정되어 왔으며 주거
환경의 쾌적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다만 분당, 일산 등 최근
에 조성된 신도시에는 도시간선녹도의 도입이 시도되어 이곳이 보행친화적인 주
거지 공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단지 내의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행친화적인 공간질서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보행자 전용도로가 신도시 조성이나 택
지개발 등 주거지조성시에는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로 조성되어 단지주민들이 
지역중심, 도시중심, 대중교통수단, 공공시설, 학교 등에 보행 또는 자전거로 안
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전용도로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의 
경우는 주거지개발시 보행,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웤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있
다. 한편, 주거단지를 구획하고 있는 단지 주변의 구획도로는 필요 이상으로 큰 
폭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단지들간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도로를 
횡단하는 데에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단지들간의 교류증진
과 보행자 위주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주변의 구획도로의 폭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지구획도로를 축소하면 차량속도가 저감되므
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보행친화적인 환경조성이 가능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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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및 자원이용 부문
(1) 지역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주거지 개발
우리나라에서 지역난방 시스템이 적용된 지구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상계, 
과천, 목동 등 주로 대규모로 개발된 지구와 일부 인근에 건설된 단지들이다. 아
울러 최근에 건설된 대규모의 아파트지구에서 지역난방 플랜트를 설치하여 지구 
전체와 인근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난방방식은 열
병합발전 등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열효율은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집단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개별 단지에서 공급하는 방식에 비해 매우 효율적이어서 에너
지 사용의 절감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방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사용요금이 다른 난방방식에 비해 저렴하고 사용
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에 매우 선호되고 있다. 즉, 환경친화적인 측면과 소비자의 
편리성 측면에서 공히 유리한 시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주거지를 개발할 때 지역
난방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최소 4-5만세대)로 개발하는 것이 에
너지의 절약 측면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의 이용
아직까지 국내 주거단지에서는 태양열 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지구의 자원과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감안할 때 태
양열 이용의 중요성을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태양열 이용하고 있는 주택은 80년대 초반에 시범적으로 조성
된 과천 1단지가 유일하다. 조성 당시에는 기계식 태양열(active solar) 난방시스템
과 수동식 태양열(passive solar) 급탕시스템 등이 설치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용되
고 있는 것은 수동식 급탕시스템이다. 수동식 급탕시스템은 솔라콜렉터를 이용
한 것으로 이것은 공동주택에도 적용이 가능한다. 공동주택의 최상층지붕이나 
각 세대의 발코니에 솔라콜렉터를 부착하면 태양열을 이용하여 급탕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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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아울러 부대복리시설의 옥상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와같은 태양열
의 이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어들게 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3) 우수재활용, 중수이용시설 설치
우리나라의 주거단지 중에서 우수·중수를 이용하고 있는 단지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요인은 국내의 상수도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우수를 재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나 시설 그리고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비용보
다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정된 수자원을 
이용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수·중수의 이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
히,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별도의 동력 없이 비오톱(생물서식공간)과 연계하여 
우수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연구개발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주거단지
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절수형 기기의 사용 최대화
환경부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일 평균 물소비량은 207리터로
써 이 중 화장실용수가 57리터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수세식 양변기는 1회에 12리터가 소비되는 것으로 절수형 변
기를 사용하면 1회당 6리터까지 절약할 수 있어 물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절수형 수도꼭지, 샤워기 등을 사용하면 일상 주거생활 중에서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5) 투수성 포장 면적 확대로 수순환 도모
보행로는 블록 등을 사용하여 투수가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있으나, 단지내 도
로와 주차장은 아스팔트 등으로 시공함으로써 투수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
라서 단지내 도로와 주차장을 투수 가능한 재료로 조성하도록 유도함이 요구된
다. 프로그램 주차방식으로 잔디블럭이나 투수블럭 등으로 조성할 경우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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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따라 주차장으로 쓰임은 물론 아이들의 놀이공간이나 생물서식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6) 단지내 생활(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단지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은 개별 주택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식과 
단지내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있다. 주택내 콤포스터를 설치하는 것은 
수질오염과 비용 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단지내의 퇴비화시설은 잦은 고
장과 소음, 악취 등의 문제로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
시 차원에서 근교의 유기농과 연계한 퇴비화공장 설치 등 주거단지 내에서 발생
하는 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7)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건물을 세우고 단지를 조성할 때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원 소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다. 단지내의 도로, 기층, 골
조 등에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에서도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등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생태환경 부문
(1) 수생비오톱(생태연못, 실개천 등) 조성
국내 주거단지 분석결과 수공간이 조성된 단지는 전체 단지의 5%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규모도 매우 작았다. 그나마도 대부분의 주거단지에 조성된 수공간
은 수생비오톱이 아닌 경관을 위한 수경시설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거단
지는 매우 건조하며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다. 
주거지 내의 수생비오톱은 단지내의 미기후를 조절해 줄 뿐 만 아니라 생물서
식공간으로서도 기능하므로 자연과 공생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
태연못 등 수생비오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육생비오톱(텃밭, 구릉, 자연학습원 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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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비오톱과 마찬가지로 육생비오톱이 조성된 단지도 역시 전체 단지의 5%
이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인공지반에 조성되어 대지면적대비율이 0.1% 미만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단지 내에 텃밭, 구릉 등은 육생생물 서식의 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텃밭은 
식물서식과 아울러 조류 및 곤충의 서식을 돕고, 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퇴비
화) 등 자원순환의 고리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서도 매우 좋은 장소이다.  
(3) 그린네트워크(연속된 녹지공간) 및 에코브릿지(생태다리) 설치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
식처 단편화를 방지하고 생물이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서식할 수 있도록 단지내 
녹지공간들을 단지 중심녹지를 거점으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물이동통
로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지 외부의 생물과 생태에너지가 단지 내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에코브
릿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경우 주거단지 내외부의 생물서식
공간이 연계되어 더욱 풍요로운 생태환경이 조성된다. 
4) 실내환경분야
(1) 유해가스 방출자재 사용 억제 및 자연소재 사용
병든 건물 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은 기밀화된 사무공간내 작업자 뿐 
아니라, 기밀화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인 공동주택내 거주자들에게도 중요한 문
제가 된다. 왜냐하면 주택내 마감재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라돈, 각종 유기
화합물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등 유해물질은 거주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가시적이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거주기간 동
안 지속적인 영향을 주므로 계획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
특히,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주택내 실내마감재와 이를 위한 의장공사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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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이 다양화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즉 검증되지 
않은 재료의 사용이 거주자에게는 건강상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최근에는 거주자의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건
강형 재료와 자연 재료의 사용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예로는 
황토, 숯, 옥 등을 이용한 바닥마감재, 바이오 세라믹 재료, 천연 목재를 이용한 
마감재, 납과 수은이 포함되지 않은 페인트, 천연 벽지 등이 있으나 이 역시 건강
성의 객관적인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2) 실내 녹지공간 조성
이제까지는 주택의 내부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온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
나 실내녹지공간은 마당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실내 미기후 조절, 공기정화 등의 
생태적인 효과 이외에 심미적인 효과도 아울러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아파트 
발코니 공간에 식재가능공간을 설치할 경우 발코니면적을 넓게 설치할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였다. 현실적으로는 마당형발코니를 설치하여 이곳
에 마당, 툇마루, 장독대, 정원, 텃밭 등의 기능을 담도록 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3) 거주자 생애주기와 생활양식에 맞는 평면 개발
주택내 거주자의 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평면적 가변성이 
수반되는 것은 잦은 이사와 평면 개조에 따른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방지해 
준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시절부터 노후까지 한집에서 살 수 있도록 평면이 계획
된다면 한곳에 정착하게 되어, 잦은 이사를 방지할 수 있고 이사에 따른 여러 가
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것은 평면구조를 가변형으로 설계하여 방의 수를 다
양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공간의 수요에 따라 평면을 개조하기 쉽게 설계단계
에서 고려하는 것이다.
또한 거주자가 참여하여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취향에 따라 실내장식 등
을 할 수 있게 하여 입주후 이미 시공된 인테리어, 가구, 설비 등을 뜯어내는 낭
비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문형 평면제나 마이너스 옵션제 등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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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다.
5. 결론
우리나라 주거지개발의 지속성평가를 통한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
하여 지속성 평가지표 및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100여개 주거단지
의 지속성수준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지속성은 대체로 
낮은 편이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지속
성이 높았으며 준농림지에 난개발한 경우나 고밀도로 재개발한 경우는 지속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지속성 평가결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발
밀도(용적률)을 낮추는 것이다. 앞에서의 분석결과 90년대 들어 우리나라 주거단
지의 평균용적률은 250%에 달해 기존 지형이나 자연자원의 보존이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지하공간은 주차장 설치를 위해 굴착되어 기존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
되어 왔다.
연구결과 기존 지형을 부분적으로라도 보전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며 지하생
태계의 보존을 위해서는 용적률을 우선 200% 이하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180%, 
150% 이하로 낮추어 가는 전략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거
지개발시 계획단계부터 도시기반시설로서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웤을 기
본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보행친화적인 공간질서를 통해 에너지절약, 자연자원보
전, 코뮤니티 증진 등을 위해 중요하다.
에너지 및 자원이용 부문에서는 주거지 개발규모를 지역난방시설이 도입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여 에너지 이용상의 효율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에 태
양열 이용설비를 설치하는 등  자연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배
가되어야 한다. 또한 곧 물부족 현상이 초래될 우리나라의 형편을 고려하여 절수
형기기의 확대 설치와 우수활용시설의 도입이 긴요하며, 상수가격의 현실화와 
더불어 중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이다. 한편 잔디블럭, 투수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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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투수성포장으로 수순환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실천과제이며, 생
활쓰레기와 건축폐자재의 재활용도 시급히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생태환경부문에서는 생태계의 보고인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주거지내의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충하며 수생, 육생 비오톱 등 생물서식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
해야 한다. 이와같이 조성된 녹지공간, 비오톱 등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생물이
동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며, 외부의 비오톱은 에코브릿지 등을 통하여 주
거지내로 연결함으로써 생태환경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실내환경분야에서는 유해가스 방출자재의 사용을 억제하고 자연소재 사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생태적인 실내환경조성을 위하여 실내녹지공간의 도
입이 긴요한 바 마당형발코니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잦은 이사와 
개조를 방지할 수 있는 가변형, 주문형, 마이너스 옵션형 등의 확대 보급도 중요
한 과제이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정주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 연구개발, 계
획 및 설계, 시공, 구매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이를 유기
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및 제도 분야에서는 용적률의 하향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달성과 지속
가능한 정주지 실현을 유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환경친화 주거단지의 평가, 인증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환경
친화 주거단지 인증제도는 주거단지의 지속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설계 및 건설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택시장에서 환경친화 주거단지가 경쟁력을 갖도
록 하여 시장기제에 의해서 환경친화 주거단지가 실현 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모델을 기초로 인증제도의 시행이 준비
되고 있다.
연구 분야에서는 자연에너지, 우수 중수 활용방안과 생활쓰레기 및 건축폐자
재의 재활용방안, 생태연못 등 생물서식지 조성방안, 유해소재 판별 및 건강성 
소재 검증방안, 실내녹지공간 조성방안 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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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는 복합개발, 도시기반시설로서 보행로 자전거 전용도
로 네트웤 구축방안, 그린네트워크 조성, 마당형 발코니 조성, 가변형 평면구조 
개발방안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정주지의 실현은 위와 같은 노력들과 더불어 건설주체의 환경친화
적인 시공과정,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구매 및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으로 앞당겨
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조상들의 주거지 조성원리가 지속가능한 정주지의 
구성원리와 일맥상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현대적으로 발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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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H A P T E R
국토이용체계 개편과 농지정책의 과제 및 개선방안
김홍상 부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1.문제제기
일반적으로 농지문제는 (1) 전체 국토이용에서의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간의 
충돌, (2) 농업적 토지이용에서의 토지「소유권」과 「이용권」간의 충돌, (3) 
농업적 토지이용에서의 「개별사경제」와 「사회적 지역경제」간의 충돌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磯辺俊彦, 1987: 8∼11). 이러한 이해방식은 농
지정책이 추구하는 세 가지 축인 (1) 국민의 기초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
정규모의 농지보전(총량 확보), (2) 농지의 집단화, 우수농업인에의 농지집중과 
영농규모 확대 등 농업구조개선정책을 통한 제한된 농지의 효율적 이용, (3) 농촌
지역공간에서의 토지이용질서의 합리화라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우리나라
의 농지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인식가능하며, 향후 정책과제와 개선방향도 이
러한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그림 3-4-1> 참조).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
이 좁고, 짧은 기간동안 빠른 속도로 공업화‧도시화를 경험한 우리나라로서는 농
정의 중심이 국민의 기초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두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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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농지문제의 구조
한국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농지문제의 세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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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의 기능 및 역할과 과제의 변화
자료 : 磯辺俊彦(1987), 윤석환(2000) 참조.
그 결과 농지정책도 주로 식량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농지의 총량 확보에 주력
하였으며, 농촌지역공간에서의 농지의 합리적 배치와 이용이라는 측면이 소홀히 
다루어진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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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공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농지에 대한 비농업적 수
요가 늘어나자 국민의 기초식량 생산기지로 인식되는 농지의 감소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969년 「농지
전용 및 유휴농지 처리요강」, 1971년 「농경지보호를 위한 시책요강」, 1972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94년 「농지법」의 제정 등을 통해 농지전
용에 대한 강한 규제수단을 강구해왔다. 특히 농지의 타용도 전용 억제에 대한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농지전용허가제도를 운용해오는 등 농지의 총량 확보를 위
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제도의 미흡, 도시의 급성장, 농촌노동력의 노령
화 등으로 농지의 과다한 전용, 농지의 유휴화가 심화되어 농지의 절대적 부족문
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신보수주의 물결이 우리
나라에도 1990년대에 ‘세계화’라는 명분과 함께 상륙한 이래, 시장기능에 의한 토
지이용배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토이용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 내지 철폐
(deregulation)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다(최막중 : 2000, 1). 또한 농업부문 내에서
도 1990년대 들어와서 WTO체제의 출범 등 농산물시장의 전면적 개방이라는 여
건변화 속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지이용에 대한 대
폭적인 규제완화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비농업부문에서도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정부(건설교통부)는 1993/4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
정을 통해 주택용지, 상‧공업용지 등의 원활한 공급 확대 차원에서 농지법에 의
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를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
한 토지이용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등 국토이용체계를 대폭 개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문제
와 같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토이용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없이 규
제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규제완화에 의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보다는 기형적인 
토지이용형태만 양산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토이용체계의 개편과 적절한 규제의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등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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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개발 및 농촌지역 토지이용 관련 규제의 방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도시의 광역화, 도‧농통합지역의 확대 등의 여건 변화 속에서 도시와 농
촌을 포함한 전 국토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법제의 마련에 대
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
리되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구속력 있는 공간계획 기능이 없어, 즉 농촌지역을 포
함한 전 국토공간을 포괄하는 공간계획제도의 미흡으로 도시지역의 농지보다 농
촌지역의 농지가 고층‧고밀도로 개발되는 등 준농림지역 농지의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였다. 최근 정부(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3개 법의 통폐합과 가칭「도시‧농촌계
획법」 도입 및 용도지역제 재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여건변화 속에서 지금까지의 농지정책를 진단하고, 향
후 과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이용
체계의 개편과 관련된 농지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국토
이용체계 개편의 논의는 앞서 지적한 농지문제의 세 가지 측면 중 적정규모의 
농지보전(총량확보), 농촌지역공간에서의 토지이용질서의 합리화 등 두 가지 측
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 개편은, 비록 그 방향을 전혀 다르지만, 1993/4년
의 준농림지역 지정 등을 포함한 국토이용체계 개편 및 토지이용 규제 완화 조치
에 상응할 정도로 농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 확보된 농지
의 효율적 이용문제가 이제까지 농림정책 또는 농지정책의 핵심과제이지만, 본
고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1) 
1) 농지의 효율적 이용은 주어진 상황하에서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농업구조개선
정책의 주요 내용이 된다. 이러한 농업구조개선정책 차원의 농지문제는 농지의 총량 확보, 농지이용
의 사회적 측면과 사적 측면의 조화 등과는 논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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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이용체계 개편 논의의 주요 내용
1) 「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준농림지역 농지의 난개발, 경관의 파괴, 수질오염 등 국토의 난개발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자, 정부(건설교통부)는 2000년 5월 31일 「국토의 난개발 방
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은 제4차국
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제시된 ‘환경과 개발의 통합’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
록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를 
「선계획-후개발」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측면과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개편” 측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
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까지 준농림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현행 100%와 60%에서 각각 60∼80%와 20∼40%로 낮추기로 하였다. 
또한 도시지역 밖의 준농림지역 농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
‧군종합계획이 수립되는 2004년까지는 도시계획구역 밖 준농림지역의 건축행위
를 도시안의 녹지지역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계획없는 개발없다”, “참
여없는 개발없다”는 「선계획-후개발」원칙을 정립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현행 “국토이용 및 공간계획은 국
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이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으
나 상호간의 체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무려 90여 개에 달하는 개
별 법령에 의해 산발적인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제도 개선의 하나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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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등을 통합하여 가칭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
을 제정하고, 관련 부처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관리정비단」을 구성
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용도지역 조정, 준농림지역 폐지, 
사전심의제도(개발허가제)의 도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인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의 지역 구분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4개 지역을 통합하여 3개 구역 6
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즉 전체 국토공간을 도시구역, 유보구
역, 보전구역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준농림지역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도시구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유보구역을 녹지지역, 보전구역
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6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이 제
시되었다(참조<그림 3-4-1>). 이 개편안은 뒤에서 다룰「국토정비기획단」의 용
도개편안의 골격이 되었다. 단, 「국토정비기획단」의 용도개편안에서는 ‘구역’ 
개념이 ‘지역’으로 변경되고, ‘유보구역’이라는 용어가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세분화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토지이용계획체계의 전면 개편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절차에서 투명성
과 사전심의기능을 강화하여 경관‧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의 남발을 방지
토록 하였다. 즉 이번 대책에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공히 적용되는 용도
지역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전국토를 개발대상지와 보전대상지로 구분하여, 
보전대상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함으로써 철저히 보전토록 하고, 개발
대상지에 대해서도 「선계획-후개발」체제를 정립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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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의 용도지역 개편안
< 현  행 > < 개 편 후 >
도시지역 ⇒
도시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도시지역
+
준농림지역
⇒
유보구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보전구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정비기획단」국토이용체계 개편 논의의 주요 내용
정부(건설교통부)는「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에서 이미 국토이용 및 계
획체계 개편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그 후속작업으로 「국토정비기획단」
을 구성하여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정비기획단」의 구
체적 작업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기존의 국토이용 관련 법률의 통합방안, 용도지역제 개편방안, 개
발이익환수방안, 소규모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개발허가제 운용방안 등이다.
(1) 국토이용 관련 법률 통합 방안
(가) 법률 통합 논의의 배경
국토이용 관련 법률 통합 문제는 기존의 국토이용계획체계의 문제점 진단에서 
출발한다. 최근 정부(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체계의 개편방안을 시작하게 된 배
경을 잘 보여주는 자료는 2000년 5월 16일 국토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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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최한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
하면, 국토이용계획체계의 정비 필요성으로 규제개혁 및 기존 개혁의 역기능 보
완, 도‧농통합형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구축, 국토이용정책의 공간계획 기능 제고, 
국토이용계획의 패러다임 변화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토론회 자료에서는 현행 국토이용계획체계의 문제점으로 다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국토이용 계획체계의 다원화 및 실효성 부족 문제이다. 현행 국토이용 
관련 계획체계의 기본축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개발계획(전국계획, 특정
지역계획, 도계획, 시‧군계획),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법에 의한 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지구단위계
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계획체계가 복잡하고 중첩되어 계획간의 관계가 명확
하지 못하다. 또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계획체계가 공간적으로 이원화되
어 있어 종합적인 공간계획으로서는 불완전한 체제를 갖추고 있고, 계획기능과 
집행기능이 자기완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등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많
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토이용의 기본계획체계 외에 농지법(농업진흥지역), 산림법(보전임지), 자연공
원법(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자연생태계보전지역),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
호구역) 등 각종 개별법에 의거한 수 많은 토지이용규제가 중첩되어 중복 규제 
및 계획 위계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특별법에 
의한 규제가 개입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이용관
리법의 상위법으로서 특정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가 국토 전반에 관한 토지이
용규제를 우선하는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셋째, 국토이용관리를 위한 계획관련 법률과 개발관련 법률간의 연계성이 부
족할 뿐만 아니라 위계가 불분명하여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이 무시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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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으며, 특히 택지개발촉진법 등 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는 계획의 유
효성마저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 예컨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
정지구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등이 지정되
면, 이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등 개발 사업에 의해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 등 개별
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도 도시계획의 내용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다.
넷째, 유사계획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
한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
도정비기본계획 등 개별법에 의거한 각종 시설 관련 계획들은 도시계획의 도시
계획시설 관련 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되고, 때로는 도시계획과 상충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도시기본
계획과 유사한 성격이나 상위계획에 구속되지 않는 장기종합발전계획 등과 같은 
비법정계획을 앞다투어 수립하고 있어 계획의 이중성 및 위계상의 혼란을 야기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국토이용 및 관리상의 어려움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국
토이용 관련 법률들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나) 토지관련 법률의 통합과 국토계획체계의 개편방안
국토이용 관련 기본 3법에 속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
계획법을 통합하는 대안으로는 가칭「국토계획법」이라는 1개 법률로 통합단일
법을 제정하는 방안, 가칭 「국토기본법」+「도시‧농촌계획법」이라는 2개의 
법률로 통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대안의 핵심논점
은 국토계획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이용 관련 기본 3법의 통합방안은 결국 국토계획체계의 개편을 의미한다. 
국토이용계획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정비기획단」에서는 <그
림 3-4-3>과 같이 국토계획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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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국토정비기획단」의 국토계획체계의 개편방안
국토종합계획
 - 지역개발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가수립)
부문별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농촌계획
 - 국가기간망
   (도로, 철도,
    항만, 공항)
 - 주택
 - 수자원
 - 환경
 - 문화․관광
 - 정보통신
 - 공업배치 등
<도시․농촌계획>
도시․농촌기본계획
도시․농촌관리계획
즉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광역도시‧농촌계획-도시‧농촌계획>이라는 3단
계 공간계획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국토종합계획은 시설과 사업계획 외에 토지이용부문을 보강하여 토지이용에 
대하여 도종합계획, 도시‧농촌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도종합계획은 도시
‧농촌계획을 조정관리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지역의 장기발전방향과 함께 토지이
용계획 부문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농촌기본계획은 현
행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게 수립하며, 도시‧농촌관리계획은 현행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과 같은 수준으로 수립하여 집행적 성격을 지니게 한다는 것이다.
국토계획체계의 개편과 함께 관련된 위원회도 기존의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
회를 가칭 「국토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지방에서는 도단위에 「도 도시‧농
촌계획위원회」, 시‧군‧구단위에 「시‧군‧구 도시‧농촌계획위원회」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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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토계획체계의 개편, 특히 농촌지역공간을 포함한 국토공간 전체를 
계획적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농촌지역공간의 토지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 용도지역 개편방안
(가) 용도지역 개편 배경
용도지역제는 국토이용계획체계와 맞물려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993/4
년 국토이용체계 개편시 국토의 26%, 농지의 52%나 되는 대규모의 토지가 준농
림지역으로 지정되고 행위제한이 크게 완화됨으로써 준농림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치가 미흡하게 되었다. 즉 국토의 많은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결과 현재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농업
진흥지역 농지는 농지법의 규정을 받고, 농지의 절반이 넘는 농업진흥지역밖 농
지, 즉 준농림지역 농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받게 된 결과, 도시계획법으
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지역 농지(생산녹지지역)보다 도시지역 밖의 준농림지역 
농지가 오히려 개발행위가 용이하여 도시지역 외곽지역이 도시내부보다 고층‧
고밀도로 개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농촌취락 등이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촌과 괴리되어 전혀 관리되
지 않아 농촌공간이 삶의 공간으로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준도시지역인 농촌취락의 재개발이 이
루어지지 않고 개발수요가 우량농지에서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농촌 
토지관리 전체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준농림지역 농지의 난개발, 경관의 파괴, 수질오염, 농촌공간의 삶
의 질 저하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자,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편과 함께 
용도지역제의 재편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단기적으로는 국토이용계
획체계의 개편보다 용도지역제의 개편이 더 긴급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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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용도지역제 개편, 특히 난개발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준농림지역의 개편방안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나) 용도지역 개편 방안
용도지역 개편안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
전지역 5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보전지역 3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하
는 방안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
역 6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으나, 건설교통
부의 용도지역 개편의 의도를 잘 나타내는 3개 용도지역 개편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3개 용도지역 개편안은 건설교통부가 발표한「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
책」에서 제시된 용도지역 개편안의 기본골격을 수용한 것으로서, 현재의 도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두고, 현재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쳐 관리지역으
로, 현재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합쳐 보전지역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다(<그림 3-4-4>참조). 단, 기존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중 고밀도개발지역
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지역의 관리는 현행 도시계획법상 구분되어 있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을 유지하고, 개발밀도 및 행위제한도 도시계획법을 수용하되, 개발밀도에 
대해서는 도시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택
지개발예정구역, 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준공시까지 당해 법률을 따르도
록 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관리지역은 토지적성, 이용실태, 도시개발압력 등을 토대로 4개 지역으로 세분
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경관‧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산
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농업생산성이 높거나 집단화된 경작지역으로 보전
이 필요한 농지를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전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한적 토
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을 정비관리지역으로, 그리고 정비관리지역 중 도시개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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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국토정비기획단」의 용도지역 개편안
< 현  행 > < 개 편 후 >
도시지역 ⇒ 도시지역 ⇒
도시계획법 등
개별법 적용
준도시지역
+
준농림지역
⇒
관리지역
⇒
행위제한강화
+
도시계획기법
적용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보전지역 ⇒
농지법,산림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적용
력이 높아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2) 단,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이 제시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을 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개발허용밀도는 관리지역내 세분화된 지역 구분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
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순으로 차등 적용하되, 현재의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과 
준도시‧준농림지역의 허용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관리지역 중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농림지역으로 
편입시키고, 보전‧생산관리지역에는 농림부장관이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2) 2000년 10월 입법예고된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안」에서는 정비관리지역이 없어지고, 관
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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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이익환수 및 개발허가제 도입 방안
개발이익의 사유화 구조를 막는 일이 국토이용계획체계의 합리화, 용도지역제
의 정착, 「선계획-후개발」체제의 구축 등을 위한 출발점이란 점을 부정하는 사
람은 없다. 다만, 정책현안으로 제기되는 것은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사회로 환
수시키되,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양도소
득세, 재산세 등의 조세는 처분시에만 환수가 가능하거나 과표현실화율이 낮아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다. 또한 1998년 위헌판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가 폐지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이다.
현재 개별법령에 의해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개발사업지구 주변지역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환수기능이 미흡하고 중복 부과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
라 개발사업들이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없이 무임승차함으로써 해당시
설의 과밀과 난개발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세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기능의 강화가 바람직하나 조세저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여 「국토정비기획단」에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
제개혁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개발허가제를 도입하고, 개발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비용을 철저하게 부담시
키고, 개발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를 부담할 경우 법정한도의 20% 범위내에서 개
발밀도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개발밀도 연동제 등을 도입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허가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기 위하여 개발허가제의 적용여
부의 기준이 되는 소규모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일정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개발이 누적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개발허
가제 적용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소규모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또한 소규모 개발이 산발적으로 지속될 것이 예상되어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구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한편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발허가제」를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지구제에서 허용되는 사업이라 해도 주변 환경‧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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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
러나 개발허가제는 용도지역‧지구제를 채택하지 않는 영국 등에서 시행하는 제
도로서 용도지역‧지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
은 곤란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개
발밀도를 규제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사업규모 등에 따라 개발허가제의 부분 도
입방안 등이 현실적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다.
3. 농지문제의 실태와 주요 정책과제
1) 농지문제의 실태
앞서 지적했듯이 농지문제는 (1) 전체 국토이용에서의 농업과 비농업간의 충
돌, (2) 농업적 토지이용에서의 토지「소유권」과 「이용권」의 충돌, (3) 농업적 
토지이용에서의 「개별사경제」와 「사회적 지역경제」와의 충돌 등 세 가지 측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농지문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식량확보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의 농지의 절대적 감소
현 단계 농지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국민의 안정적 식량 공급과 국토환
경보전의 기반인 농지의 절대면적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이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인구의 증가,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필
요로 하는 주택용지, 상‧공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위한 토지 공급에서 농지
전용의 역할이 중요했다. 토지의 공급은 기존 도시내의 미개발 또는 저개발지역
으로부터 충당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매우 적어, 대부분이 주변 농촌지역의 농
지와 산지의 전용 및 간척 개발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토지이용 실적, 
국토이용에 대한 장기전망 등에서 나타난 토지의 공급원별 분석에서 가장 중요
한 토지공급원은 농지, 산지, 간척‧매립지였다. 예컨대 제3차 국토종합계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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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001년 동안의 주요 토지공급원별 비중을 보면, 농지, 간척‧매립지, 산지 
순으로 비중이 크며, 택지, 공업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용 토지공급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토지공급원별 비중은 농지 51%, 산지 31%, 간척‧매립지 18%로 농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농지의 관리는 이용가능한 국토를 관리하는 측면에
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1970∼80년대에는 공용‧공공시설 및 공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농지
전용의 주된 내용이었으며, 1990년대 들어와서는 농가소득 증대 차원의 농지이
용규제 완화에 따른 농업용시설, 주택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의 비중이 크게 높아
졌다(<표 3-4-5>참조).
<표 3-4-5> 연도별․용도별 농지전용 현황
                                                               (단위 : ha)
연도별 총면적
공용·공공용시설 
및 공익시설
주택
시설
학교
시설
광․공업 
및 댐시설
농·어업용 
시설
기 타
’75
’80
’85
’88
’90
’92
’95
’97
’98
  515
  975
 2,122
 4,844
10,593
12,255
16,279
15,395
15,141
 130
 242
1,266
2,481
4,402
6,065
5,252
5,862
9,253
  47
 264
 296
1,165
2,229
1,465
2,352
2,839
2,080
15
47
61
47
72
64
-
-
-
  13
 125
 200
 224
2,415
1,325
1,675
1,920
1,114
  35
  30
  50
 252
 593
2,300
4,687
2,365
1,566
 275
 267
 249
 675
  882
1,036
2,313
2,409
1,128
주  1) 1994년 보고서식 변경으로 학교시설은 공용․공공용에 포함
자료 : 농림부 업무자료
<표 3-4-5>에서 보듯이, 경지면적은 196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
터 감소추세로 바뀌었다. 경지면적은 개간, 간척 등에 의해 증가되었지만,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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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도시의 발달에 따라 비농업용으로 농지전용의 면적이 더 커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추이를 보인다.
특히, 논은 1989년까지 증가 또는 정체상태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 감소추
세로 바뀌어 1990년대 중반 이후는 논 면적이 120만ha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들어 
쌀 자급기반 유지 차원의 적정규모의 논 면적(110만ha) 확보가 주요 농정대상이 
되었다.3)
<표 3-4-6> 연도별 경지면적
                                                   (단위 : 천ha)
’65 ’70 ’75 ’80 ’85 ’90 ’95 ’97 ’98
  경지
  논
  밭
2,256
1,286
 970
2,298
1,273
1,025
2,240
1,277
 963
2,196
1,307
 889
2,144
1,325
 819
2,109
1,345
 764
1,985
1,206
 779
1,924
1,163
 761
1,910
1,157
 753
호당경지
 면적(a)
 90.0  92.5  94.1 101.9 111.3 119.3 132.3 133.6 135.2
주) 표본(37천개 단위구)․전수조사, 매년 11월 15일 현재
자 료 : 농림부
(2) 농지의 비효율적 이용과 휴경화 증대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개간‧간척‧매립 등을 통해 
새로운 농지‧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최근 국토환경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새로
운 농지‧토지조성사업이 곤란한 상태이다. 따라서 확보된 농지를 최대한 효율적
으로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농지면적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G-7국가들에 비해 절대면
적이 매우 작고, 국민1인당 농지면적은 미국의 16분의 1, 캐나다의 36분의 1에 
불과하다(<표 3-4-7>참조). 이와 같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적은 농지면적 때문에 
3) 1970년대에는 밭이 논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논이 밭으로 전환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았는데, 1990년대
에는 반대의 방향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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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자급률은 미국 134%, 프랑스 189%, 독일 119%, 영국 118%, 캐나다 178%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노력의 필요가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4)
<표 3-4-7> 한국과 G-7국가의 농지여건(1997년기준)
전체 농지면적 국민1인당 농지면적
면적(천ha) 배율 면적(a) 배율
한    국 1,924 1 4.2 1
미    국 179,000 93.0 65.9 15.7
독    일 12,060 6.3 14.7 3.5
프 랑 스 19,468 10.1 33.3 7.9
영    국 6,425 3.4 10.9 2.6
캐 나 다 45,700 23.8 151.0 40.0
이탈리아 10,927 5.7 19.0 4.5
일    본 4,295 2.2 3.4 0.8
자료 : 농림부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여건 때문에 우리의 농업구조개선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기초식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지의 단위면적당 생산성 
제고였다. 안정적인 식량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이 좁고 짧은 기간동
안 빠른 속도로 공업화‧도시화를 경험한 우리나라로서는 제한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4) 우리나라는 농지의 약 50%만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일본은 농지의 약 90%정도를 농
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이 우리나라보다 작으나 10여년전
부터 쌀생산과잉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어 쌀 생산을 줄이는 감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일본은 우
리나라에 비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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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경지정리, 
용수개발, 배수개선, 토양개량, 밭기반정비 등 농지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품
종개량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왔다. 또한 농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가들에게 농지이용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영농규모화사업, 전업농육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영농규모화사업 등으로 3ha 이상의 대규모의 경영규모가 확대되고 있
지만 경쟁력 있는 전업농가에로 농지이용의 집중은 여전히 미흡하며, 경지이용
률(이용면적/경지면적)이 하락하여 식량자급률이 1970년 80.5%에서 1997년 
30.4%로 크게 하락하였다.5)
한편 경지이용률은 보리 재배 등 이기작 재배면적의 급감에 따라 1965년 
157.8%에서 1997년 107.8%로 하락하였다. 게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서 휴경면적
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6) 휴경면적은 1985년 20.2천 ha이던 것이 1992년 68.9천 
ha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최근 정부의 강력한  휴경지활용계획에 따라 1996년 
34.3천 ha, 1998년 22.3천 ha로 감소하였다(<표 3-4-8>참조). 그러나 휴경면적이 
최근 연평균 3만 ha를 훨씬 넘고 있어 농지전용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정책과제
로 제기하고 있다. 
<표 3-4-8> 연도별 휴경농지 현황
                                                               (단위 : 천ha)
구 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계 20.2 40.4 67.5 68.9 66.5 62.5 64.6 34.3 29.5 22.3
논
밭
 4.1
16.1
12.4
28.0
24.0
43.5
31.0
37.9
30.3
36.2
31.4
31.1
33.5
31.1
14.5
19.8
10.3
19.2
 6.2
16.1
자료 : 농림부 업무자료
5) 1980년대 이후 국내 축산물 생산 및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축산사료곡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곡물자급율 지수에 사료 곡물 수입비중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료용을 제외
한 경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70년 86.2%, 1997년 57.9%이다.
6) 농지휴경의 주된 원인은 노동력 부족, 영농조건 불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농림부 농업정책국, 『업
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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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지역 토지의 난개발과 관련 법제의 미비
(가)  농촌지역 토지의 난개발 실태
국토의 난개발의 핵심은 준농림지역 농지의 난개발이다. 따라서 대도시 근교
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지의 난개발 문제는 단순한 농지훼손 차원을 넘어서 
국토공간 전체의 문제로 되었다. 준농림지역의 난개발문제는 수도권 주변이 가
장 심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계획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전국적인 현
상이 되고 있다.
농촌의 생산 및 생활공간의 중심인 읍‧면소재지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되고, 농
로 주변에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들어서는 등 농촌의 문화와 거리가 먼 개발행
위가 확대되어 주변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의해 준농림지역을 지정하고 농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
한 1994년 이후 1998년까지 5년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바뀌
어 아파트가 건립된 것만 442건 1,238만㎡에 이른다. 농촌지역의 고층아파트는 
농업생산공간,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로서 농촌지역공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
는 것으로 전세계 어느 곳에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난개발의 전형으로 인식
되고 있다. 또한 농업인들도 농촌마을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량
농지 한 가운데 농가주택, 농업용시설 등을 건립함으로써 농촌주거환경 저하, 쓰
레기 폐기,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난개발이 더욱 문제
가 되는 것은 개발대상지 주변의 우량농지까지 훼손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지의 난개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농업인까지 농지를 농업생산
수단으로서보다는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더 강한 현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비농민의 농지소유 확대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지가상승을 노린 토지
소유자들이7) 주변의 개발에 편성하여 농지를 불법 성토‧매립 후 형질변경을 도
7) 우리나라의 경우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농‧상속에 의한 것이다. 1996
년 농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부 투기목적의 비농민들이 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 등 편법을 
통해 농지를 매입하는 행위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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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거나, 건축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었는데, 농업
인들까지 농업수익성의 저하라는 여건 하에서 농업수익증대에 악영향을 미치는 
농지가격 상승, 농지 훼손을 부추기는 주변의 개발행위를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
아지고 있다.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시개발로 신도시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도시부
문의 문제 못지 않게 농촌지역공간에서도 대도시주변이든 중소도시주변이든 난
개발문제는 심각하며, 게다가 이러한 농촌지역 난개발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여,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나) 농촌지역 공간계획 법제의 미비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는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초지법, 산
업기지개발촉진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 등 30여 개에 이르며, 시행령, 규칙, 조례 
등을 합치면 그 수는 엄청나다.8) 
이렇게 농촌개발 관련 법제가 난립하고 있는 것은 고도성장과정에서 토지기본
법을 제정하지 않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련 부처의 행정편의주의적 차원에서 
일관성 없이 관련법들을 제정‧개정하여 왔기 때문이다. 특히 좁은 국토면적이라
는 제약 조건하에서 도시의 급성장, 식량자급도의 저하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
히면서 농촌 개발 관련 법제들은 다양하게 제정되어 왔지만, 법체계는 정비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최근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것도 국토이용체계
가 일원화되지 않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
다.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개발,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체계는 국가단계-
도시‧농촌단계-각 지구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의 공간계획체계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법체계를 기준으로 볼 때 도시지역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에
8) 1994년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분산된 다양한 법의 통합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법률
이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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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현행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 및 관련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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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과 토지이용의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법이 그 하위단
계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으로써, 국가단
계-도시단계-각 지구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의 공간계획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그렇지 못하다(<그림 3-4-7> 참조).9)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 
9) 농촌계획기능과 관련된 법으로는 국토개발 전반에 대한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지역 개발의 기본법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법이 있고, 그 외에 농업‧농촌기
본법(과거 농업기본법), 공업배치법 등이 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개발전
반에 관한 것이고, 도시계획법은 비록 농촌지역의 취락지구인 준도시지구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기
본적으로 도시지역의 개발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개발과는 관련
이 적다. 그리고 농업‧농촌기본법(과거 농업기본법)은 농정에 관한 입법‧제도‧예산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농업분야 법률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농업‧농촌의 발전방향과 농정방향 및 이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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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을 포괄하는 공간계획제도의 미흡으로 도시지역의 농지보다 농촌지역
의 농지가 고층‧고밀도로 개발되는 등 준농림지역 농지의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
였다. 현행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복잡다양하게 수립되어 있는 각종 종합계획 내
지는 사업계획들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계획 관련 법이 그러하듯이 농촌계획과 관련해서도 계획수립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서는 계획대상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수많은 법에 의해 용도가 중복지정
되거나 근거법률 및 소관부처에 따라 독립적이고 평면적으로 기능하고 있어 토
지이용상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농촌계획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앞서 지적했듯이 현행 국토이용에 관한 법
체계상 농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과 토지이용질서를 규정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촌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 및 보전을 위해서
는 장기적인 토지이용방안이 종합적으로 수립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
업계획이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군
건설기본계획, 농림부 정책에 의한 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 군 스스로 필요에 따
라 수립하는 군 자체 개발계획 등이 있어 개발의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생활
환경개선, 각종 산업개발, 사회문화 개발, 행정제도 개선 등 군 장기발전과 관계
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
종 군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군건설기본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 계획안이 제대
로 실천되지 않으며, 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 군자체개발계획 등은 법적 근거 자
체도 없다. 즉 계획은 다양하지만 구속력을 갖춘 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2) 농지정책 관련 주요 과제
현단계 농정의 목표는 “개방‧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
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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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익적 기능을10) 강화하여 농업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며,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
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켜 나가는 한편,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는”11) 데 있다. 
결국 농지정책도 이러한 농정목표에 맞춰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농지정책의 과
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12) 농지정책의 주요과제를 간략히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필요한 적정규모의 농지를 보전해야 하는데, 과연 국내적으로 공업화‧도
시화에 따른 농지전용수요가 강한 상황하에서 어떻게 농지보전정책을 실천할 것
인가이다. 세계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터전인 농지
는 도시화 및 사막화로 급격히 감소하고, 지구온난화 등에 따라 식량생산능력도 
저하되고 있어 국제 식량사정이 악화될 전망이다. 우리국민의 식성과 기호에 맞
는 자포니카(Japonica)계 쌀은 전세계 쌀 생산량의 10%수준인 연간 4천만톤에 불
과하고, 이 중 국제거래량은 약 150∼200만톤에 불과하다. 국내 생산량이 약 500
만톤 수준인데, 유사시 적기에 필요한 양을 확보하기 힘들며, 국내 쌀 작황이 나
쁠 경우 국제가격의 상승폭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적정규모의 농
지보전이 국민의 기초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해야 하는 농정의 목표를 
10) 농업 또는 농지보전의 공익적 기능은 재해방지효과, 토양보전효과, 대기정화효과, 오수정화효과, 수
자원함양효과 등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전‧이용되고 있는 논의 경우, 연간 
27.7억톤의 물을 저장함으로써 홍수조절효과로 약 12조2,000억원, 벼가 연간 1,414만톤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1,028만톤의 산소를 방출하여 대기정화효과로 연간 약 2∼5조원, 수질오염물질인 질소와 
인산을 비료성분으로 벼에 흡수하여 수질정화효과로 연간 약 5천∼1조2천억원 등 농업 또는 농지보
전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1) 과거 농업기본법을 흡수하여 1999년 제정공포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는 농업‧농촌기본법의 목적에 
해당된다.
12) 농지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
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
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조)라고 농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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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둘째, 제한된 농지의 이용효율을 제고시켜 농지의 절대적 감소문제에 대응하
도록 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유도하여 농업인을 다른 산업 종사자와 소득균
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이다. 품종개량, 농업생산기반정비의 확대에 
따라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일정수준 상승되었으나,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비농
민농지소유의 증대 등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
는 농가에로의 농지이용의 집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장기적인 효율적 농지이용
의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영세‧노령농가들의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농업
인의 소득수준을 다른 산업종사자의 것과 균형되게 하는 일은 매우 힘들며, 결국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업인의 경영안정도 곤란한 상태이다. 또한 농지소
유자들의 “자기 땅이 최고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잘 지켜야 한다”
는 의식이 강하여 농지의 교환‧분합을 통한 농지집단화와 대규모기계화영농기
반의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힘든 상태이다.
셋째, 앞의 두가지와 관련된 것이지만, 농지의 유휴화를 막는 일이다. 앞서 지
적했듯이 농촌노동력 부족, 영농조건 불량 등으로 연간 약 3만ha가 넘는 농지가 
휴경화되고 있다. 연간 약 2만ha의 농지 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엄청난 사회적 갈
등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농지의 유휴화를 막기 위한 농로개설, 용수
개발, 기계화영농기반조성 등 지속적 농지이용을 위한 농지개량투자의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 농촌지역공간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이
용하여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산업‧생활공간
으로 발전시키는 과제이다. 현행 국토이용에 관한 법체계상 농촌지역 전체를 대
상으로 하는 개발과 토지이용질서를 규정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
지역은 전혀 계획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농촌지역공간이 농업
인의 생활공간으로서 잘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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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이용체계 개편과 관련된 농지제도 개선방향
농지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앞서 지적한 여러가지 측면의 주요 
정책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국토의 난
개발 방지 종합대책」과 그 이후 추진되고 있는 「국토정비기획단」의 국토이용
체계 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개발이익환수 강화, 개발허가제 도입,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준농림지역 농지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의 하향 조
정 등은 농지의 효율적 보전,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질서의 합리화 등의 측면에서
도 제도의 도입 그 자체를 적극 환영할 일이다. 그리고 기존 토지이용 관련 법률
의 통합,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편, 용도지역제의 개편 등에 대해서도 국토의 난
개발을 막자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찬성하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구
체적인 정책내용과 수단에 대해서는 의견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준농림
지역의 폐지를 포함한 용도지역제의 재편작업은 그 방식에 따라 농지의 이용과 
보전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용도지역제와 함께 가칭 「도시
‧농촌계획법」의 도입에 따른 농촌공간계획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촌공간의 합리적 계획을 위한 차원에서 건설교통부(「국토정비
기획단」)의 용도지역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용도지역제 개편방안 및 
가칭 「도시‧농촌계획법」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1) 농지보전 차원의 용도지역제 개편
(1)「국토정비기획단」용도지역제 개편안의 문제점
건설교통부(「국토정비기획단」)의 용도지역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는 과거 국토의 난개발의 원인이 되었던 기존의 용도지역제의 문제점을 근본적
으로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있다. 기존의 용도지역제 중 준도시지역과 준
농림지역을 함께 묶어 관리지역으로 재편하고, 관리지역을 다시 보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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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개로 세분화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인데, 이는 과
거의 용도지역제의 틀을 전혀 바꾸지 않은 채「선계획-후개발」만을 주장하고 
있어 기존 용도지역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특히 준농림지역 지정을 포
함한 기존의 용도지역제에서 지나치게 과다한 규모의 토지를 개발가능한 준농림
지역 토지로 지정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가 현재 준농림지역에 속하는 농지라고 해도 농림부 등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수용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준농
림지역의 농지를 농림지역으로 재편하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때문에 어렵
다.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1998년 현재 용도지역제에 의한 지정면적의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국
토의 15%, 준도시지역이 1%, 준농림지역이 26%, 농림지역이 51%, 자연환경보전
지역이 7%이다<표 3-4-8>. 그리고 1999년 현재 농경지는 약 190만ha로 추정되는
데, 농림지역에 101만ha, 준농림지역에 69만ha, 도시지역에 19만ha,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1만ha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3-4-8>참조).
<표 3-4-9> 용도지역별 지정면적(육지기준)
구   분
국토면적(1998) 농경지․산지면적(1999)
면적(만ha) 비율(%) 농경지(만ha) 산지(만ha)
도시지역 144 15 19 59
준도시지역  11  1  0 3
준농림지역 259 26  69 118
농림지역 513 51 101 397
자연환경보전지역  71  7   1 69
계 997 100 190 645
주   : 1) 농경지․산지면적은 추정치임.
       2) 도시지역 농지의 약 90%, 산지의 46%가 준농림지역으로 추정됨
자료 :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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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에서 도시용 토지에 대한 수요가 46만 ha(국
토연구원 추정)이며,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리나라 농지필요면적은 
170만 ha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개간‧간척개발이 힘들어진 상황하에서 도시용 
토지의 수요를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 도시용토지의 수요를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에서 각각 50%씩 충당한다면, 2020년까지 추가적인 농지전
용필요면적은 약 23만 ha이다. 기존의 도시지역 농지 19만 ha를 고려하면, 추가적
인 농지전용면적은 약 4만 ha에 불과하여 현행 준농림지역 농지의 일부만 개발
가능한 토지로 지정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현행 용도지역제 지정현황을 보면, 
2020년까지 수요를 고려한다 해도 준농림지역내 필요농지전용면적 4만 ha의 17
배인 69만 ha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농지가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존
의 도시지역 농지를 도시녹지공간으로 보전하다고 하더라도 현행 준농림지역의 
1/3만 해도 도시용토지 공급이 충분하다. 즉 건설교통부의 용도지역제 개편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하다.
(2) 농지보전 차원의 용도지역제 개편
토지는 일단 한번 파괴되면 복구가 힘든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한 한 개발을 억제하고 보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인구는 급증하고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터전인 농지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지구온난화 등으로 
식량생산능력이 저하되어 농지보전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통일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남북 통일 이후의 안정적 식량자급 
기반의 구축이 사회안정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
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적은 농지면적 때문에 곡물자급률이 약 30% 
수준으로 미국(134%), 프랑스(189%), 독일(119%)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따
라서 적정규모의 농지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농지의 50%만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2028년까지 농지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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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70만 ha를13)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101만 ha만이 아니라 준농
림지역에 속하는 농지까지도 철저하게 보전해야 한다. 도시지역 농지가 비농업
용으로 개발된다고 가정한다면, 준농림지역 농지도 모두 농업목적으로 사용하도
록 한정해야 할 상황이다.
준농림지역 농지를 잘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발규제의 강화, 「선계획-후
개발」체계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현행 용도지역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즉 과
다하게 지정되어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준농림지역의 개편이 요구된다. 우
선 단기적으로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준농림지역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할 지역과 보전해야 할 지역으로 구분하여 새롭게 용도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준농림지역을 세분화할 것인가이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구분에 의하면, 준농림지역 농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아닌 토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농지를 세
분화하기 위해서는 준농림지역의 농지 중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 
즉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나머지를 개발이 가능한 준농림지역 또는 관리지
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준농림
지역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데에는 엄청난 사회적‧정치적 부담
을 안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토관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준
농림지역 중 농림부, 환경부가 농업진흥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전지역으로 편입시켜주겠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너무 안
이하고 책임전가 행동이라 생각된다.
준농림지역 또는 새로운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에서 제시된 관리지역의 세분화
를 위해서는 토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농지의 보전과 이용‧관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 양 부처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여 구체적인 구
획구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아무리 「선계획-후개발」체계를 도입한다고 해도 
13) 170만ha는 국토연구원이 우리나라 인구가 최고수준에 이르는 2028년(약 5,278만명으로 추정)에 필요
한 농지소요면적을 추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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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과 농지전용수요가 강하게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는 계획체계가 수용하지 못하는 시장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조정지역이 필요하다.
준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을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도시화가 예상
되는 지역,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중심이 되
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구역구분작업을 실시하며, 국가적 차원
에서 반드시 농지로 이용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중심이 되어 구역구
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쪽은 농지를 보전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농지를 비농업용으로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가 양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국토면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지역에 대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
여 각 부처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고, 양 부처의 상반된 이해
관계를 조정할 가칭 「구역조정위원회」를 두어 경계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
가 계획부문이 담보하지 못하는, 즉 예상되지 못한 토지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
한 조정구역의 설정 문제도 다루어 두 기능이 중첩되는 조정지역 문제 등을 합리
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농촌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농촌계획법」의 도입
앞서 지적했듯이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 국토공간을 포괄하는 공간계획제도의 
미흡으로 도시지역의 농지보다 농촌지역의 농지가 고층‧고밀도로 개발되는 등 
준농림지역 농지의 난개발 문제가 심화된 것이 국토이용체계 개선과 관련된 중
요한 정책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서 정부(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련 기본 3법을 통합하여 가칭 「국토기본
법」+「도시‧농촌계획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토이용 관
련 법의 통합작업이 농촌공간을 국토의 중요 공간으로 인식하고, 전국토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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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후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법의 통합과 
「도시‧농촌계획법」의 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도시‧농촌계획법의 제정이 기존의 도시계획법의 연장선상에 이해되는, 
즉 도시중심적 사고에서 접근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도시는 도시답게, 농촌은 농
촌답게 국토공간이 계획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토정비기획단」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농촌계획법의 내용은 과거의 도시계획적 개념을 농촌지역
에 그대로 적용하는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읍소재지, 면소재
지는 도시계획구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 농촌의 취락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지
정되어 농업생산공간으로서 농촌지역과 괴리되어 관리되고 있다. 면소재지나 농
촌의 취락지역은 농촌주민의 삶의 핵심공간으로서 농업생산공간과 유기적 결합
을 통해 도시지역과는 다른 농촌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농촌이 
농촌다울 때 농촌‧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잘 발휘되어 결국은 도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 즉 준도시지역에 속하는 취락지구도 농촌지역으로 
편입시켜 농촌계획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용도지역제
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즉 준도시지역의 상당부분을 농림지역(새로
운 개편안에서의 ‘생산관리지역 을 포함시킨 개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기존
의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을 농촌계획의 대상으로 할 경우 준도시지역에 대한 전
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제도개편 논의시 절대
농지, 상대농지 개념하에 필지별 농지보전방식을 권역별 농지보전방식으로 전환
시키면서 농촌마을(취락지역)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취락지역을 제외한 농용지만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가칭 「도시‧농촌계획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이러한 과거 농업진흥지역 지정
의 잘못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공간에 대한 올바른 계획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편 도시의 팽창, 농지에 대한 개발수요의 증대라는 한국적인 상황하에서는 
도시‧농촌계획법을 도입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적정규모의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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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용도지역제의 유지와 함께 개별법으로서 농지법이 여전히 농지 보전 및 관리
의 중요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도시‧농촌계획법」
이 국토의 이용‧관리의 중심적인 법이 되고, 농지법이 「도시‧농촌계획법」의 
하위법으로 위치지워진다면, 과다한 농지가 개발가능지로 설정될 경우 농업정책
당국이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도시‧
농촌계획법」의 전면적 도입을 통해 전국토공간에 대해 “계획없는 개발없다”는 
식의 철저한 「선계획-후개발」체제를 구축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 문제는 남는
다. 문제는 농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농지보전지역과 비농업분야에서 원하는 
대단위 개발 수요대상지가 일치하는 데 있다. 농지로서 가장 우량한 토지가 대단
위 비농업적 개발에도 가장 유리한 토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시장 수요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개선만으로 해
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도시‧농촌계획법」의 전면적 도입 
이전에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용도지역제의 재편과 농지에 대
한 총량관리 방식의 도입, 농지법의 효력 유지 등이 필요하다.
3) 향후 보완과제 및 실천방안
용도지역제의 개편, 가칭 「도시‧농촌계획법」의 도입 등 국토이용체계의 개
편 작업에서 농지정책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보완과제
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국토이용체계 개편작업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보완과
제로는 준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 세분화할 
것인가, 「도시‧농촌계획법」을 당장 도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용도지역제와 가
칭 「도시‧농촌계획법」을 양립시키는 방향에서 「도시‧농촌계획법」을 도입할 
경우 농촌계획의 대상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농촌계획의 내용을 어떻게 구
체화할 것인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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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제 개선을 위한 준농림지역의 실태조사와 등급화
용도지역제 개선과 관련된 핵심 과제는 준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준도시
지역 + 준농림지역)의 세분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
으로 개편하는 데에는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크지 않겠지만, 관리지역을 세분
화하는 과정에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토지의 소유자들
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개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토정비기획단」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되었듯이 “준농림지역 농지 중 농림
부 등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으로 편
입하고, 보전‧생산관리지역에는 농림부 장관이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겠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며,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이
다.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농림부장관이 준농림지역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
정할 수 있다. 문제는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특정 용도지역을 일정 기준에 의해 일괄적으로 용도지역 구분을 해야 사
회적 갈등이 적다. 준농림지역 농지 중 일정기준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하는 것보다, 일정기준에 의해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를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일괄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을 적게 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방안일 수 있다. 이른바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천명한 국토정책당국(건설교통부)으로서도, 스스로 도시적 용도로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난개발의 위험이 있는 토지를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전
환시키는 것이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천안일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가능한 국토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비농업적 목적의 
개발대상지의 선정도 농업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시적 이용계획
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미래지향적 토지관리가 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준농림지역 농지 중 일정기준에 의해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우선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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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를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일괄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선택한다고 하
더라도 준농림지역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적성평가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
여 농지의 개발정도, 토지특성 등에 따라 준농림지역 농지의 객관적 등급화 방안
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준농림지역 농지의 실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도‧농통합지역, 농
촌지역 등의 지역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므로, 준농림지역 농지의 실태
조사시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도‧농통합지역, 농촌지역 등의 유형 구분을 병행
하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비농업부
문의 도시개발을 위한 지역세분화시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1)「도시․농촌계획법」도입에 대한 문제점 보완
(가) 「도시․농촌계획법」의 도입시기 조정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에서는 공간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뒤
따르기 때문에 공간계획에 따른 행위제한이 엄격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농촌공간계획의 경우,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안이 수립된다고 해도 구체
적인 투자계획이 뒤따르기 힘들고 투자계획의 실천에는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농촌공간의 개발을 위해서는 농촌공간 지역주민의 자
발적인 노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막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농업, 
농촌공간은 시장부문에서 자연발생적인 개발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공간계획 수
립에 따라 개발이 유도되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적 지원이 뒤따라야 개발가능한 
곳이다. 실제 농촌공간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구체적 투자계획이 뒤따르지 않으
면, 농촌주민의 불편만 가중할 뿐 농촌공간의 삶의 질은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농촌지역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계획과 관련된 모든 투융자의 효
제 4장∙국토이용체계 개편과 농지정책의 과제 및 개선방안   399
율성 제고, 적정규모의 농지보전 등을 위해「도시‧농촌계획법」의 도입이 필요
하지만, 농촌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미성숙 등의 문제로 단기적으로「도시‧농촌
계획법」의 도입이 적정규모의 농지보전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한편 「계획적 개발」, 「선계획-후개발」체제가 구축되면 토지의 난개발 문
제가 대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도 경계해야 한다. 국토의 난개발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건설교통부)의 진단내용과 다른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즉 다음
과 같은 인식하에서는「도시‧농촌계획법」 도입이 긴급한 현안이 아닐 수 있다. 
준농림지역의 과다 지정, 용도지역간의 용적률 잘못 지정(도시지역 녹지지역보
다 도시외곽의 준농림지역이 고밀도 개발되는 문제), 시‧군지방자치단체의 무분
별한 개발허용 행위, 개발이익의 사유화로 인한 개별적 소규모 개발의 선호 등이 
국토의 난개발을 부추긴 주된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이다. 농촌지역까지 공간계획
을 확대 도입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복잡
한 작업보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체계하에서 준농림지역의 축소조
정, 용도지역간의 합리적 용적률 조정, 개발이익의 사유화구조 개선, 지방자치단
체의 무분별한 개발허용행위 억제 등 부분적인 제도개선작업이 국토이용체계의 
개편, 「선계획-후개발」체제의 도입보다 효율적인 대안일 수 있다.
(나) 농촌계획 대상 범위의 구체화
현재「국토정비기획단」의 논의에서는 「도시‧농촌계획법」의 도입시 농촌
계획의 대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농촌이 농촌답기 
위해서는 농촌의 주된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따
라서 읍‧면소재지, 취락지역 중 농촌생활공간의 중심지역으로 기능하면서 주변 
농경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결합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으로 편
입시켜 농촌계획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일부 도시지역과 준
도시지역에 속하는 읍‧면소재지와 취락지역 중에서 주변 농업생산공간과 유기
적 연계하에 농촌생활공간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기준 설정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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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대상지 확정을 위한 실태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 조
사과정과 계획구역 확정작업을 통해 계획공간의 합리화와 국토공간의 효율적 관
리가 가능할 것이다.14)
한편 농촌계획은 농업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의 유기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고 농
촌이 도시의 보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계획의 내용은 전체 사회구조의 발전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필
요가 있다. 즉 「도시‧농촌계획법」을 도입하여 전체 국토공간을 계획하에 이용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되, 이제까지 계획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계획의 기
법, 계획의 내용 등이 확실치 않은 농촌계획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내용을 구체
화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부 모범적인 농촌계획 사례를 정형화
하여 법제화하면, 계획의 실천도 곤란하고 농촌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킬 위험
이 있다. 다만, 마을정비, 도로정비,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장기적인 지침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
해서는 농지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내용을 구체화해야 할 것
이다.
(3) 기타 보완과제
(가) 농림행정당국의 역할 제고
이용가능한 국토의 대부분인 농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행정당국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우선 농림당국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 혜택 확대 차원에서 추진하는 농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문제와 국민의 기초식량의 안정적 확보 차원의 적정규모의 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규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안을 개발
해야 한다. 농업인이나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14) 농촌계획의 대상범위를 합리화하는 것은 과거 농촌 취락지역을 제외하고 농용지만을 대상으로 농업
진흥지역을 지정했던 잘못을 수정하는 일이기도 하고, 용도지역제와 국토이용계획체계법간의 괴리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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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또한 쌀자급 100%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농지보전정책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농촌공간의 삶의 질 제고 차원
을 동시에 고려하는 농지정책이 필요하다. 즉 농림정책 당국 내부에서도 농지업
무담당분야와 산지업무담당자간의 합리적 수급 조절, 농지관리담당분야와 농지
개발 및 농촌정비담당분야간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농지
이용계획이 농촌정비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전혀 연계되지 않고 추진되어 
적절한 농지관리가 농업 내부에서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다. 농림부와 건설교통부간의 부처이기주의 극복, 농림부 내부에서 농지담당업
무와 산지업무담당자, 농지관리분야와 농지개발분야간의 부서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국토의 토지이용에 대한 농업부문의 요구와 비농업부문(전체 국토관리 
차원)의 요구간의 불일치문제를 해소하는 일이다. 「선계획-후개발」체계가 도
입된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 가장 우량한 토지가 비농업적 개발에도 가장 유리
하기 때문에 우량농지의 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
한 농정당국의 적극적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우량농지의 보전과 함께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휴경
화되는 농지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농지휴경문제는 농지제도 개선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영농조건을 개선시키는 대규모의 농업생산
기반정비 관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휴경되는 지역은 대부분 중산간 조건불
리지역인데, 이러한 지역의 농지 휴경은 농촌의 공동화와 맞물려 전체 국토공간
의 비효율적 활용 문제를 초래한다.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만 고려하지 말
고, 조건불리지역 농지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WTO체제하에서 가능한 이른바 ‘직접지불제
(Direct Payment)’를 조건불리지역 농지에 집중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준농림지역이라 해도 농지와 산지의 구분을 통해 개발대상지의 합리적  
선정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농림지역에 속하는 산지가 397만 ha이고, 농지는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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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ha에 불과하다. 그런데 농림지역이 500만 ha 이상으로 엄청난 농지면적이 보
전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농업적 관점에서 
보면 개발대상지로서 구분의 의미가 적지만, 농림정책 내부에서는 그 용도가 전
혀 다른 농지와 산지를 구분하여 비농업분야의 “지나친 농지보전”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다섯째,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농지이용계획에는 농지의 용도구분, 생산기반정비계획, 경영규모확대계획 등
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혀 구속력이 없으며, 농촌주민의 삶의 공간인 마을에 대
한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도시‧농촌계획법」 제정 논의에 즈음하
여 농지이용계획을 농촌공간 전체를 포괄하는 계획법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
된다. 이러한 작업이 전제될 때「도시‧농촌계획법」이 단순히 도시계획법의 연
장이 아니라 도시를 도시답게, 농촌을 농촌답게 국토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태어날 수 있다. 농지이용계획의 전면적 개편작업이 
「도시‧농촌계획법」제정 작업에 농업부문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정책 당국의 농지관리담당분
야(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와 농지의 개량 및 농촌정비업무담당분야(농림부 
농촌개발국)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나) 국토관리행정당국의 인식 전환
우선 국토 전체의 관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단순히 택지개발, 
공업단지 건설, 도로건설 등 도시 및 공공시설 개발 차원의 국토관리에 머물지 
말고, 전국토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책임진다는 의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농지의 위상을 종래 도시용토지의 공급원이라는 수직적 토지이용
개념에서 도시용지와 수평적 개념인 생산용지로 정립하고 필요면적을 적극적으
로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편, 「국
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등에서 여전히 도시개발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예컨대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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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올바르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토지에서 그러한 개발을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우량농지의 적절한 보전, 토지개발과정에서 
산지전용과 농지전용간의 비중 조절 등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국토이용계획체
계의 개편작업이 요구된다. 비농업적 개발대상지로서의 농지와 산지는 거의 구
분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농지와 산지의 용도는 전혀 다르다. 즉 농지와 산지간
의 구분,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구분이 요구된다.
둘째, 건설교통부의 행정편의주의와 부처중심주의를 극복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 국토 이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국토정비기획단」을 건설교통부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부처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세제 개편, 농지의 합리적 보전 등 다양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
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셋째, 국토관리의 정책기조를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조성된 공단의 이용률을 제고시킨 후 신규 단지개발을 허용하고, 용
적률제한 등을 통해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처중심주의 극복, 수요관리의 강화 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개발이
익(capital gains)의 환수 등 세제 개혁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여야 한다. 건설교
통부(「국토정비기획단」)의 개선방안에서는 이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 토지이
용 규제의 강화보다 개발이익을 국가에서 철저하게 환수하는 것이 농지보전의 
지름길임을 강조해야 한다. 세법(稅法)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준농림지역의 용도구역을 농림지역으로 재
지정할 때 농민(농지소유자)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농업인들이 자신의 농지
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이중성 문제라기
보다 토지개발과정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영
국 등 선진제국에서 환경보전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규제를 강화해도 토지소유
자들의 반발이 적은 것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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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규제로 인해 자산상의 불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즉 국가적 필요에 의해 
토지이용규제를 시행할 경우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
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개발이익의 사유화구조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 농지개발에 대한 불필요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농촌토지의 합리적 이용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도시‧농촌계획법」의 도입
을 도입할 경우, 법제상 시‧군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시‧군종합개발
계획」이 토지이용계획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시‧군 자치단체장이 농지의 보전
보다 개발을 우선시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시‧군종합개
발계획」이 토지이용계획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 체계하에서 시‧군 지방자치단
체의 인식의 전환과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농업인들의 다수가 노령화되고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우량농지로 보전되기보다도 비농업용으로 전용되어 개발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농업의 미래, 젊은 농업인들의 안
정적인 영농을 보장하고 경쟁력 있는 대규모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
규모 우량농지의 보전과 농지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농업인들의 인식 전환도 동시에 필요하다. 
5. 맺음말
최근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국토의 난개발 차원에서 추진되었지
만, 국토정책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수립한다는 자세로 미래지향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편작업을 단순히 난개발을 막는 차원이 아
니라 차제에 국민들의 삶을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국토공간을 재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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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토관리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이번 국
토이용체계 개편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도 농지의 위상을 종래처럼 주
거‧상‧공업용지 등 도시용토지의 공급원이라는 수직적 토지이용 개념을 벗어나 
도시용지와 수평적 위치에 있는 생산용지로 정립하고 국민경제의 안정, 환경보
전, 미래지향적 국토관리 등 차원에서 필요한 면적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국민의 기초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차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동시에 농촌공간의 삶의 질 제고 목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농촌지역 토지의 개발과정에서도 도시공
간과 농촌공간을 포괄하는 국토공간 전체의 합리적 이용‧관리라는 관점을 가지
고, 도시를 도시답게 농촌을 농촌답게 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과 계획에 따
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농촌이 
농촌답게 개발될 때, 농촌지역공간이 지니는 녹지공간, 도시인의 휴양‧문화공간 
등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도시인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끝으로 토지개발과정이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개발이익 추구과정이 아니라 국
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 개혁, 개
발체계의 개편이 동시에 추구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친환경적 미래지향적 국토
이용체계 개편방안이 실천될 수 있다. 정부당국에서도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
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책임을 지는 자세로 국토이용체계 개편작업
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가 부처중심주의를 극복하고, 
「국토정비기획단」등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전환시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
서 종합적인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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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H A P T E R
새로운 국토관리정책의 과제와 전망 
최병선 교수(경원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1.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현안 문제와 원인 그리고 정책전환의 방향을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국토의 문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다. 가령 국민총생산 대비 땅값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미국의 5배, 유럽의 3배 정도로 높아서 그 만큼 경제활동의 국제경쟁
력이 떨어지고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약화되고 
있고 고밀‧고층화로 인해 삶의 질이 악화일로에 있다.
둘째 땅을 소유자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방만
한 건축규제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가능한 땅이 무차별하게 공급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 이를테면 선진국인 영국, 독일, 불란서 등에서는 주택지의 
용적률 상한이 대체로 10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700%까지 가능했다. 선진국보
다 도시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면서 밀도는 반대로 높여 놓아서 도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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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향후의 국토개발 수요는 국토면적의 5%
에 불과한데 개발가능한 땅은 준농림지를 비롯해서 약 35%나 공급하고 있어서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난개발이 횡행하게 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땅값이 비싼 것은 땅값이 폭등해서 그런 것인데 이와같이 폭등
한 땅값 상승분이 대부분 토지소유자의 수중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은 누구나 땅 갖기를 원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왜곡되
고, 땅을 가진자와 갖지 못한자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며, 토지투기와 불법‧부정
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된 원인은 다시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오랜 기간 관료적 통제체제에 억압되어 있던 우리국민은 민주화가 진전되
면서 정부의 규제에 대한 총체적인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최근의 신 자유
주의적 경향과 맞물리면서 정부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와 더불어 각종 민원이 빈
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국토관리를 위한 규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둘째로 지난 40여년간의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의 하위 집행수
단으로 국토관리정책을 부적절하게 왜곡시켰다. 그 결과 국토환경과 삶의 질은 
희생되었고 이를 통해 얻으려했던 경제발전도 외환위기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국토관리는 제도 그 자체나 운영관리에 있어서 허점이 많다. 
예컨데 국토관리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중복규제, 혼란 등의 문
제가 있는가 하면, 정작 건축자유는 폭 넓게 인정되고 있어 난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들 문제점과 원인을 해소하고 국토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정책전환의 방
향으로 4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선진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선계획 후개발체제를 
확고하게 확립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영국의 개발권 국유화 방식과 독
일의 지구상세계획방식이 있다. 이중 어느 방식이 우리에게 적합한지, 또는 우리
의 사정에 알맞는 제3의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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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필요하다.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미국의 개발권 이양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
둘째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앞
서 논의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가 확립되면 이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의 발생 소지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와 토지수용에 따르는 보상가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지나친 고밀개발과 국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방만한 개발규제를 대
폭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용적률, 인동간격규정이 강화되어야 하고 준농림
지역에 대한 개발규제도 도시의 녹지지역보다 강한 수준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대해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
하는 일도 중요하다.
넷째 복잡한 법령의 과감한 통폐합과 규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
데 각종 도시개발 특별법을 정상적인 법률체계에 통폐합하여 제도의 단순화를 
꾀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80여 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구역을 
체계화하여 중복지정‧상충‧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밖
에 모호한 규정의 상세한 보완,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도 필요하다.
이상의 정책방향에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한 방안, 예컨데 전국토에 대한 환
경성평가, 생태도시 조성, 개발과 환경의 통합적 관리 등이 추가된다면 선진국토
를 위한 정책방향의 골격을 대체로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년
간에 걸쳐 수 많은 논의 끝에 국토관리의 3주체간에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한 이
와같은 정책전환의 방향에 대해 아직도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
다는 점이다. 정책전환이 몰고 올 사회적 파장을 생각할 때, 이러한 상반된 시각
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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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반되는 시각
상반되는 시각 중에 가장 널리 유포되고 있는 것은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가 오늘날의 시대흐름에는 역행한다는 생각이다. 세계화된 무한 경쟁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한데, 역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토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토지
의 속성을 경시한데서 나온 생각이다. 토지는 잘 알려져 있다 싶이 부증성, 위치
고정성, 비대체성 등의 특징이 있다. 때문에 시장의 작용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
는 일반재화와는 구분된다. 더욱이 토지는 생산‧거주 등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어서 한편에서의 독과점은 다른편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또한 개발행위는 크든 작든 주변에 외부효과를 미치게 마련이다. 따라
서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통제는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토지의 이와 같은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19세기에는 개인의 토지개발
에 무한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나 자유방임 한 세기 
동안 서구 선진국은 치명적인 환경파괴와 삶의 질 악화로 시달려야 했다. 그 결
과 1900년경에는 토지이용에 대한 공적규제 제도가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중반에는 사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일반화되었다. 세계에서 시장
경제를 가장 신봉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는 세밀하고 강
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행위 등에 대한 규제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강하지만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서구의 수준에 훨씬 못미친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대체로 
서구 선진국의 20세기 초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데 현행 규제제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지역지구제(zoning)는 독일에서 1891년에 개발한 후 20세
기 중반에는 폐기한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이 제
도의 취약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 발전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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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선진국의 좋은 사례에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후진된 제도에 머물
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다. 우리는 도시화 초기부터 서양이 
개발한 초기단계의 제도를 도입한 바 있어서, 서양이 19세기에 경험했던 자유방
임의 치명적 부작용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그 하나다.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관료적 통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거부감도 규제 강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 요소이
다. 현행 체제 속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계층의 저항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
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제도, 즉 개발규제의 강화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시각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은 헌법이 보장하
는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생각이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 제 23조 1항
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만 본다면 재산권의 제
약은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1항은 계속해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하여 재산권이 무소불위의 권리가 아님을 지
적하고 있다. 더욱이 제23조 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제 120조 2항은 국가는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다. 나아가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
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결국 헌법은 토지의 이용‧개발에 대한 공적 규제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위헌 소송심판에서도 현재의 토지
이용행위를 저해하지 않는 한 공적개발 규제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리보다 훨씬 민주화된 서구 선진국가에서도 재산권에 대한 공적 제한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재산권을 절대적 권리로 고집하는 것은 낡
은 19세기적 사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에서는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
한 다음 개발권을 아예 국유화해 버렸고, 독일에서는 수용에 따르는 재산권 보상
시에 현재이용가만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재산권의 제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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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환경권, 근린권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국토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건설산업을 위축시켜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근의 용적률 축소와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억제가 건설업체의 대량부도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변한
다. 그러나 최근의 건설경기 위축이 규제 강화에 기인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건설현장에서는 법정 용적률 허용한도가 축소되기 이전부터 용적
률의 하향적용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또한 준농림지역에서는 새로운 토지개발은
커녕 기 개발된 택지와 주택조차 미분양 사태를 맞고 있다. 만약 현재의 건설경
기 위축이 규제강하에 기인된 것이라고 하면 기개발 택지나 주택은 향후의 물량
공급축소를 예상한 분양매진 내지는 가격인상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논리로 유추해 볼 때 최근의 건설경기 위축은 규제강화보다는 외
환위기 이후 시중의 자금고갈 또는 자금의 불안정한 흐름에 원인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신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후 무분별하게 
난립한 것을 건설업체 부도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정상적
인 경제상황 하에서라면 개발규제의 강화는  과도기적인 공급물량의 축소를 초
래하여 단기적인 건설경기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장기
적으로는 개발규제가 토지의 잠재가치를 떨어뜨려 지가를 하향안정화 시킴으로
써 오히려 건설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규제강화가 건설경기
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금같은 시기는 따라서 단기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정부의 최근 정책방향
정부는 최근에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토 난개발 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토관리정책의 대대적인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다. 방향 전환은 크게 두 갈래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개별개발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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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를 “선계획-후개발”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것
이다. 그 실천 수단으로서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첫째, 개발행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도시지역, 준농림지역에서 법정허용 
용적률, 건폐율 등을 축소 조정하여 개발밀도를 낮춘다.
둘째, 개발압력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 도시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도시
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등 사전계획 기능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한다. 
셋째, 사업승인 또는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조치 등의 이행여부와 관
리 상태를 점검하고,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재개 또는 원상복구방안 등 대
책을 마련한다.
넷째, 환경‧경관 보전을 위한 사전 심의제를 확대 시행하고(건교부), 개발사업
에 대한 환경성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하며(환경부), 연안지역에 대한 통합관리 방
안을 마련하고(해안수산부), 준보전임지의 전용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산림청) 
소관부처별 대책을 강구한다.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의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방향으로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이라는 국토이념을 정착시키기 위
해 “계획없는 개발없다”, “참여없는 개발없다”라는 개발원칙을 정립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둘째, 현행 법체계 아래서는 일관성 있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지키기 어렵
기 때문에, 다원화된 현행 토지이용체계를 일원화하여 전국토를 개발대상지와 
보전대상지로 구분 관리하고, 시‧군 종합계획에 의한 계획적 개발행정체계를 구
축하며, 중‧장기적으로 90여개 관련법령의 정비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청취토록 의무화하
고, 중앙과 지방에 개발인‧허가를 사전 심의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넷째,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가칭 “국
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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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정책방향은 ①방만한 규제에 대한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 ②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③난립된 법체계의 정비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 조치를 통한 선계획‧후개발 체제의 확립과 환경‧개발의 통합을 지
향한다는 점에서 앞서 논의했던 바람직한 국토관리 방향과 대체로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아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대한 정책방향이 없다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사유
화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노력없이 불로소득을 챙기는 행
위로서 그 자체로서 사회정의에 어긋난다. 뿐만아니라 국토 난개발, 지가상승 등 
만악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개발이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규제강
화, 계획개발, 법체계 정비 등 어느 것 하나도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고, 궁극
적으로 국토관리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 사실 계획적 개발과 환경보전이 아
무리 가치있는 것이라고 해도, 개발 또는 보전에 따르는 이익과 손실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면, 이는 갈등의 증폭만을 초래해서, 결국 국민적 합의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영국이 국토관리 제도개혁에 앞서 개발이익의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넘어갔다는 사실(Uthwatt 위원회, 1942)이 시사하는 바 크다.
둘째,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내용이 종합적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함량
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령 도시지역의 용적율 강화가 주거지역에 한정되어 있
는 것은 종합성을 결한 것이고, 300%를 상한으로 한 것은 함량 미달에 해당한다. 
준농림지역에서 용적률의 축소 조정(100%→60∼80%)에도 불구하고 개별 개발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자연발생적 난개발의 소지를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이 제시하고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유사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정부의 의지부족과 소홀한 준비로 인한 졸속의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행 국토관리의 문제를 인식
하고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 나섰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정
부는 발표된 대책안을 구체화하고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후속과정을 마련해 놓
고 있다. 따라서 정작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기존의 대책안과 후속절차를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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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행할 것이냐 하는 점에 있다. 정부의 그간 행태를 보면 문제발생 초기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다가 일정기간이 흐른 후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면 그 동안
의 약속을 슬그머니 거두어들이는 경우가 흔히 있어 왔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가령 변화를 꺼려하는 관료의 보수적 기질, 기득권자들의 저항
에 대한 취약성 등이 그것이다. 국토관리정책은 기득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걸려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와같은 과거의 행태가 되풀이될 가능성
이 크다. 그러나 이번만은 절대로 과거의 전철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국토의 선진화, 나아가서는 경제의 선진국 진입이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수직적 계층체계가 여전히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4. 정책결정권자의 개혁의지
개혁과 혁명은 모두 현실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 과정과 내용
상 큰 차이가 있다. 혁명은 기존체제에 대한 원천적 거부로부터 출발한다. 때문
에 혁명에 일단 성공하게 되면 혁명주체의 이념과 이상에 따라 과거와는 절연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된다. 이 때에는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에 반하는 어떠한 거
부행위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신속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경험
의 축적이 없는 첫 출발인 까닭에 예기치 못했던 난관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종국에는 혁명의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많은 혁명이 이렇게 해서 불행한 
종국을 맞았다.
그러나 개혁은 기존 체제의 바탕위에서 변화를 추구한다. 그런데 기존 체제는 
현상유지의 관성이 있다. 더욱이 개혁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관료체제
는 기존 체제 속에 고착된 다양한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굳히고 있는 
까닭에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약하다. 때문에 개혁은 저항을 수반하게 마련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을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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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것인데 이와같은 저항의 극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책결정권자의 굳
은 의지이다. 그러나 일단 성공한 개혁은 사회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
이 높다. 기존체제의 풍부한 경험과 체제구성원의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
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관리정책은 혁명보다는 개혁의 대상이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여기 좋은 예가 있다.
서양의 19세기는 자유방임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토지소유
권은 신성불가침한 절대적 권리로 인정되었다. 자기땅을 어떻게 이용하던, 어떤 
건물을 짓던 그것은 소유자의 뜻에 달려 있었다. 이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부작
용은 누구나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명약관화한 것이었지만, 아무도 절대적 토지
소유권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에 푸랑크푸르트 시장이었던 아디케
스(Adickes)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조언을 얻어 토지제도의 개혁에 나섰다. 그의 
첫 번째 시도는 1891년에 성안한 지역지구제도(Zonung) 법안이다. 이 제도는 도
시의 토지를 시가지와 교외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
업지역으로 세분한 다음,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해 개발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및 밀도를 차등 규제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후 통과하기
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내용은 제출된 법안에 비해 대폭 완화되었다. 그도 
그럴것이 자유방임적 사회환경 속에서 무소불위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
은 근본적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저항을 극복하
고 법안이 통과된 이후 이 제도는 급속도로 독일의 다른 도시, 이어서 전세계로 
전파되었다. 아디케스는 1902년에 또 하나의 법을 만들었다. 토지구획정리법이 
그것인데 이것과 지역지구제도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 국가의 
주된 국토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디케스의 통찰력과 굳은 의지가 없었
다면 현재의 세계는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을 것이 확실하다.
영국정부가 1947년에 단행한 도시 및 농촌계획법 제정도 좋은 예이다. 영국은 
당시까지만 해도 국토관리에 관한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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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발제한은 거의 불가능했다. 19세기의 자유방임 전통이 그때까지도 잔존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데 1938년에 런던시에 그린벨트 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린벨트의 지정은 국공유지에 한정되었다. 사유지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러한 상태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었다. 그래서 영
국정부는 1938년에 발로우 왕실위원회(Barlow Royal Commision)를 구성하여 국토 
난개발의 중심지인 대도시의 문제 해결방안을 종합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4년 뒤에는 우스워트 위원회(Uthwatt Committee)를 구성하여 개발이익의 환수와 
손실보상의 문제를 심층 연구토록 하였다. 이들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
국정부는 종전 직후인 1947년에 도시 및 농촌계획법을 전격 제정하였다.
이 법은 당시까지만 해도 무소 불위의 권리였던 토지재산권을 이용권과 개발
권으로 분리하고, 이중에서 개발권을 국가의 권한으로 귀속시켰다. 법 제정시에
는 개발권 국유화에 따르는 보상을 규정했었지만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발권 국유화와 더불어 개발허가제(planning 
permission), 개발부담금제(development charge), 계획규제 등이 이 법에 의한 새로
운 국토관리제도로서 도입되었다. 이제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린벨트
를 지정할 수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를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로
서는 파격적인 제도개혁이었고 따라서 저항은 극심했다. 이 때문에 개발부담금
제는 정권교체시마다 규정이 바뀌기를 거듭하다가 끝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제도 개혁의 핵심이었던 개발권 국유화, 개발허가제, 계획규제는 그
대로 남아서 오늘날 영국 국토관리제도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확고한 개혁의지
가 없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와
같은 개혁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국토관리체계를 완성하였다.
우리나라에도 개혁성공의 사례가 있다. 박정희 정권시절인 1971년의 개발제한
구역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제도도입 이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저항이 
잇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제도는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
르기까지 초기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도시주변의 녹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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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되었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도 막을 수 있었다. 이 정책은 국내외에서 성
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대폭적인 조정과정에 들어갔다. 정
책결정권자에게 이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다 통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례는 개혁성공보다 개혁실패의 
사례이다. 토지공개념제도가 대표적인데 이 제도는 도입 10년만에 토지초과이득
세제 등 제도 개혁의 핵심장치가 폐기되거나 힘을 잃었다. 이렇게 된 것은 제도
도입 이전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없었던 탓이기도 하지만 기득권자들의 끈질긴 
저항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통찰력과 의지 결여로 준비된 개혁이 빛조차 보지 못하
고 사장된 경우도 있다. 1996년에 청와대 정책기획비서실에서 주도했던 선진 도
시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혁의 청사진이 그 중의 하나이다. 당시 수석비서관의 
적극적인 주도아래 관련된 국책연구기관과 행정부서 및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
여 종합적인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결정적 단계에서 최고 정책결
정권자의 외면으로 제도화에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개혁적 시
각은 제도권 바깥에서 계속하여 계승‧확산되고 있다. 만일 당시의 최고 정책결정
권자가 국토의 미래에 대한 철저한 문제의식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바람
직한 국토관리를 위한 제도 개혁이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고, 최근의 수도권 난개
발과 같은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같이 개혁은 최고 결정권자의 철저한 문제의식과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집요한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바른 방향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용기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철저한 사전준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추가되면 더욱 좋다. 최근의 국토 난개발 사태에서 국토관리의 제도 개혁
이 시급하다는 당위성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은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통찰력, 용기, 의지 뿐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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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H A P T E R
도시성장관리정책에 의한 국토이용 개선방향
황희연 교수(충북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 연구의 배경
1) 도시성장관리정책이란
(1) 도시성장관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점차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개발정
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상충이 갈수
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성장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깊이 생각하
지 않은 채 성장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성장의 적정관리와 개발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 적정화의 관
점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외부효과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은 
물론 자연자원 및 환경의 훼손이 심화되어, 우리 사회는 공동선의 실현이라는 목
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도시개발정책이 당해 관할구
역의 효용은 물론 타 지역을 포함하는 사회전체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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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진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그 새로운 토지
이용관리 수단 중의 하나로 대두된 것이 도시성장관리정책이다.
도시성장관리정책은 아직까지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
로 개발의 세 가지 주요요소인 위치(location), 시기(timing), 비용(cost)의 문제를 
다룬다. 지역지구제(zoning)와 토지분할규제(subdivision regulation) 등 전통적인 
토지이용규제수단은 토지개발의 허용여부를 다루는 데는 효과적이나 개발의 시
기나 비용조달 문제를 다루기에는 취약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도시성장관리정
책은 전통적인 토지이용규제수단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기도 하다.   종래의 도시개발정책이 도시라는 그릇이 지니고 있는 용량을 
생각하지 않은 채 개발일변도를 지향했던 “관리되지 않은 성장”이었다면, 당해 
도시가 지니고 있는 용량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며 지속가능한 “관
리된 성장”을 꾀하고자 도입한 것이 성장관리정책이다(이양재외, 1996). 
이같은 도시성장관리정책은 당초에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
으나, 최근 들어선 난개발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의 질적 저하문제가 도시성장관리
제도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최근의 도시성장관리정책은 
환경에 국한된 관심보다 환경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생활의 질에 관심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 특히 도로, 상ㆍ하수도, 공원 및 학교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서
비스 수준과 관련한 사항은 도시성장관리정책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2)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목표와 수단
도시성장관리정책은 도시의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
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쇠퇴해 가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적절
한 지원을 통해 도시회생을 모색하는 정책이며, 두번째는 지나친 양적 위주의 개
발에 의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의 성장억제정책이다.
이처럼 도시성장관리정책은 각종 개발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성장을 증진
시킬 필요가 있는 곳은 개발을 촉진하고, 성장이 지나치게 빠르게 일어나거나 보
전이 필요하여 개발의 통제가 요구되는 곳은 기반시설 등의 공급에 맞춰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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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하게 하거나 개발을 유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
시성장관리는 도시발전의 규제수단이 아니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정책
이 되어야 한다.
이같은 성장관리는 계획이나 장‧단기적인 단계별 성장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성장에 따른 환경파괴와 기반시설에 대한 과부하 및 정체를 사전에 방지하
고, 도시의 성장과정을 유도하여 도시발전 및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궁
극적인 목표가 있다. 즉, 성장관리는 성장을 멈추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
역특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장래 토지이용이나 후손들을 위한 가용토지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서구도시의 성장관리 주요목표는 무질서한 개발 등을 통한 생태계의 파
괴와 환경오염의 예방, 도시개발로 인한 공지의 감소 및 농경지의 도시용 토지로
의 전환 방지, 도시성장으로 인한 교통의 혼잡가중 방지, 공공부문‧사회간접자본 
비용지출의 축소 및 도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성장관리의 정책
적 수단은 과밀될 지역에서의 다운죠닝(down-zoning) 실시, 미래개발수요에 대비
하여 비축토지를 관리, 역사적‧환경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보전기능 
부여, 주거지역의 주거여건 관리기능 강화, 도‧시‧군 계획과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적 성장관리를 위한 관련 행정조직의 시스템 변화를 도모하는 등의 방식을 
기저로 하고 있다(이해종‧정은아, 1999).
2) 연구의 전제
본 연구의 논리전개와 정책제안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1) 전제 1 : 도시‧농촌지역 일원화 관리체계 확립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는 도시지역과 여타지역으로 크게 2원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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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위임하고 여타지역은 종합적 관
리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의 보전‧도시개발‧특정시설의 설치 등 사안에 따라 
관련 부처가 토지이용을 규제 혹은 개발허용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괄하는 계획적 관리가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비도시지역인 준
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도시적 토지이용을 위해 지정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보다 더 광범위한 용도와 높은 건축밀도의 개발을 허용하고 있어, 비도시지역내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국토관리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한편 최근 우리나라는 도시의 교외화가 광역적으로 확산되고 비도시지역
의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어, 더이상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공
간적 구분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도농통합행정의 일반화에 따라 토지이용
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할 당위성이 줄어 들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정부는 도시지역과 여타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토
이용제도를, 가칭「국토계획‧이용및관리에관한기본법」으로 일원화하여 선계획 
후개발 체제를 도입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건설교통부, 2000). 본고는 향
후 우리 나라 국토이용관리제도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원화된 체제로 바뀐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전제 2 : 도시성장경계 획정
도시의 성장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개발유도권역과 개
발억제권역이 구분되어야 한다. 즉, 장래 도시적 토지이용 및 도시화 가능토지
는 자연상태로 보전되어야 할 농경지 및 오픈스페이스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도시주변에 도시성장경계선의 설정이 필요하게 되며, 각 권역의 개발
과 보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도시성장경계는 1970년대 초 미국 오레곤(Oregon)에서 주 전체에 대한 토지이
용계획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페탈루마(Petaluma)시가 기존시의 바
깥 1.5마일에 그린벨트를 설정하면서(Garvin, 1996)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일반적
으로 도시내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 공공시설 및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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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밖의 농지와 산림토지의 보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성장경계는 정적
인 고정된 경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는 성장관리수단의 하나로서 장
래 도시성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고는, 도시지역 및 도시주변지역의 토지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무계획적인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도시성장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며, 경계 내외 지역에 대하여 차별적 토지이
용규제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지역지구제의 한계와 도시성장관리제도 등장
1) 지역지구제의 한계
우리나라는 지역지구제를 토지관리의 핵심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지구
제는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의 토지
이용행위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지역지구제는 개발 허용여부를 관리하는 수동적이고 정적인 규제수단이지 수
시로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개발을 조절할 수 있는 동적인 능동적 토지관리
수단이 아니다. 다시 말해, 지역지구제는 미래에 일어날 토지이용의 용도를 규정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거나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개발이 일어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는 서양에서 개발되던 20세기 초기의 기본구조
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오히려 많은 부분을 왜곡시켜 놓았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는 토지형질변경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개별적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
고, 필요에 따라 개별사업별로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역지구제는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도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도시지역내에서는 물론 비도시지역에까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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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난개발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다. 그 결과 토지이용체계에 혼란과 자연환경
의 파괴가 야기됨은  물론 토지의 계획적 공급에도 차질을 일으켜 토지가 효율적
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토지개발에는 필연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정지역
에 대한 개발의 허가여부는 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의 기반시설 수용능력 및 공급
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일면이 있다. 기존의 지역지구제 하에서는 이러한 개
발의 허용여부를 수시로 변화하는 공공서비스 수준과 연계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다. 외부적 변화에 의하여 개발여건이 변하더라도 지역지구제의 규제내용을 
충족시키는 한 개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을 조절하기 위
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는 공통적으로 기반시설과 공공
서비스시설에 대한 수요와 이들 시설에 대한 공급능력의 불일치 문제, 특히 지방
재정으로 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용도와 형태를 규제하는 정태적 토지이
용 규제수단인데다 우리 나라는 제도 자체를 왜곡시켜 놨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 토지이용의 문제를 현재의 지역지구제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
가 있다.
2) 도시성장관리제도의 등장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토지관리정책은 주로 경직적이고 정태
적인 용도지역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의 토지수요 및 지역특성을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장래의 토
지수요 및 지역특성을 토대로 개발의 시점과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
로 토지관리정책이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뉴욕시 교외에 위치한 라마포(Ramapo)시와 캘리포니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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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역의 페탈루마(Petaluma)시의 정책(Cullingworth, 1997)이 관심을 끈다. 1969
년 라마포시는 일종의 “성장단계(phased growth)"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는데, 이것
이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시작으로 여겨진다(Garvin, 1996). 라마포 프로그램에 따
르면 특정 개발의 허가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정
도의 충분한 공공시설이 제공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과정에서 고려
되는 공공시설에는 하수도‧우수관‧공원 및 레크레이션시설‧학교‧집산 및 간선
도로‧소방서 등이 포함된다. 시설별로 지원가능 정도를 점수화하여 일정점수 이
상을 기록한 신청사업에 대하여 개발허가를 내어주는 방법이다. 만일 점수가 미
달되는 경우 개발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될 때까지 개발허가가 유보된다. 라마포 프로그램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제도였을 뿐만 아니라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처음으로 이러한 개발시기규제
제도가 합헌이라는 판정을 얻어냄으로써 향후 많은 지방정부에서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채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라마포 프로그램이 기반시설의 지원가능성을 나타내는 점수에 따라 개발의 허
가 여부를 결정하는 포인트 시스템인데 반하여, 1972년 페탈루마시는 일정률의 
년간 개발허용치를 설정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연간 허용성장률을 설
정하여 규제하는 총량관리 개념의 프로그램으로서 연간 주택의 건설허용치를 제
한하여 시행하였다. 건설허용치는 다시 주택유형별․지역별로 배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주지방법원에서는 저소득층의 유입을 차단하는 배타적 성격을 지닌 
제도로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주고등법원에서 다시 비배타성이 인정
되어 합헌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이후 콜로라도주의 볼더(Boulder) 등 많은 도시
에서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라마포와 페탈루마 프로그램이 제도화된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전통적 토지
이용규제수단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출현하였다. 성장의 의도적 형상
화, 성장의 시점 조절, 성장의 영향(환경영향 등)과 재정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양
한 성장관리 프로그램이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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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도시외연확산, 대기오염, 농지와 녹지의 잠식, 에너지 소비 증가 등이 정
책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시역편입(annexation)의 제한, 
도시성장경계(urban growth boundaries) 설정, 그린벨트 설정, 농지보전 등의 정책
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때부터 영향평가제도가 개발업자 비용부담(developer exaction)과 개발부담금
(impact fees)을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페
탈루마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주택건설이나 인구증가치에 연간 상환치를 적용하
는 제도가 확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페탈루마 프로그램은 주택재고량과 인구
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는 곳에서만 가능한 방법이며, 인구에 비해 주택재고
량이 부족하다면 주택가격의 상승, 무허가 주택의 양산을 가져오며 반대일 경우
는 별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한계성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라마포 프로그램을 응용한 형태가 보다 널리 보급되고 있다. 지방정부
에 따라서는 토지개발에 의해 수용능력을 초과한 학교시설, 혼잡해진 도로, 과부
하가 걸린 상하수도시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의 공급책임을 개발업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며, 더 나
아가 기반시설의 공급재정력과 개발허가 시점을 연동시키는 방법을 쓰는 곳도 
있다. 즉, 개발의 허가여부를 필요한 기반시설의 공급 가능성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조철주, 1999a). 
한편, 데그로브(J. M. DeGrove)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성장관리정책의 변화
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DeGrove, 1992). 첫 번째 단계는 1970년대의 성
장관리체계로서「환경적 관심(environmental concerns)」에 기초한 성장관리체계
이다. 이 시기에는 주로 환경과 자연자원에 대한 공적 관심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러한 환경적 관심은 1950년대에 등장해서 197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두 번째 
단계의 성장관리체계는 보다 광범위하게「삶의 질」의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서, 1970년대의 성장관리체계와는 달리 개발영향에 대한 기반시설의 수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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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적 개발과 환경보호, 필요한 지역에서의 경제개발 증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의 적정공급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무계획
적인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는 압축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패턴(compact 
urban growth pattern)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마지막 단계인 1990년대의 성
장관리체계는 경제개발 및 직업창출의 수요와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과의 형평을 
맞추는데 보다 관심을 두고 있다(이양재외, 1996).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많은 주(California, Florida, Oregon, Washington, Georgia 
등)가 급성장 도시의 주변 토지와 자연환경 관리를 위해 도시성장관리 수법을 도
입하고 있다(조철주, 1999b).
3. 국토이용관리방안
1) 기본방향
 
성장관리제도는 개발과 보전간의 동적인 균형, 개발의 용량과 기반시설 제공
간의 균형, 성장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증대와 소요재정 조달간의 균형, 성장과 
형평성간의 균형 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Chinitz, 1990). 이러한 
동태적 균형의 유지는 개발의 위치와 시기, 개발에 따르는 공공서비스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결정이 개별 자치단체의 정책과 광역적 차원의 정책이 조화를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성장관리 프로그램이 보다 종합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성장관리 프로그램과 비용부담제도가 적절히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성장관리 프로그램보다는 성장억제권역 설정이나 비용
부담제도만을 채택하여 왔다. 더구나 성장억제권역 관리와 개발주체 비용부담제
도를 분리해서 운영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개발을 규제하고 공공서비스의 공급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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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가져오는 개발을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관리를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장래 토지이용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후손들을 위해 가용토지
를 남겨 두는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모색하기 위하여, 토지자원의 활용이나 자
연자원의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도
모한다.
둘째, 개별 지방정부의 개발정책이 광역적 차원의 정책목표․개발구상 및 토
지이용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적 토지이용관리를 도모한다.
셋째,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급능력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며, 
도시개발에 의해 요구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개발주체가 부담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넷째, 지역적 특성과 도시개발 정책이 반영된 종합적 계획을 통하여 성장관리
를 수행하며, 이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성장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토지개발을 
관리한다.
이상의 토지이용관리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이용관리방안을 크
게 4개의 방안: (1) 지역지구제에 의한 국토의 토지이용 골격과 도시성장경계 설
정, (2) 도시성장경계 내외의 광역적 관리, (3) 도시기반시설 확보 후 도시개발 허
용, (4) 개발단계프로그램에 의한 토지개발관리로 나누어 제시한다.
2) 관리방안
(1) 방안 1: 지역지구제에 의한 국토의 토지이용 골격과 도시성장경계 결정
현재 개별법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를 재분류하여 체계화한다. 지
역지구의 새로운 위계체계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개편하여, 전 국토를 크게 도시화지역, 도시화유보지역 및 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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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기본틀로 한다. 이에 보전할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정배경‧목적‧관리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의 
범위‧절차‧방식 등을 확실하게 명시함으로써, 국토를 관리하는 사람과 이용하려
는 사람들 모두에게 분명하고 투명한 지역지구제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도시화지역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작성한 세부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도시화유보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
을 유보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지침에 부합된 계획안을 제시한 경
우에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개발을 허용하도록 한다. 이에 비해 보전지역의 
지정과 관리는 원칙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
해 세부규제를 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지역의 명확한 지정근
거와 관리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의 지정은, 일차적으로 광범위한 토지이용조사에 기초한 토지적성평가와 
사회‧경제‧물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대상과 개발의 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도시화지역, 도시화유보지역, 보전지역을 구분하는 토지분류계획
을 수립한다.
도시화지역은 현재의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며, 원칙적으
로 도시화지역의 경계가 도시성장경계가 되도록 한다(별도의 기준에 의해 도시
성장경계를 결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성장경계 안쪽을 도시화지역으로 받아 드
리도록 함). 이렇게 될 경우 도시화유보지역과 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도시성장
경계 밖에 있게 된다. 
도시화지역, 즉 도시성장경계 안쪽의 지역에 대해서는 그 용도를 주거‧상업‧
공업 등 도시적 용도의 용지로 세분한 후, 상세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하여 토지개발을 관리하도록 한다. 기존의 도시계획에 의한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성장경계 안쪽의 경우는 도시적 용도의 용지로 지정하고, 경계 밖의 
경우는 도시화유보지역이나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시가화구역 내외
에 주민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 주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공원시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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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녹지‧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등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도시화유보지역은 현행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일부, 비도시지역의 준도시지역 
일부 및 준농림지역 일부를 포함하게 된다. 이 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유보되
나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점, 즉 도시화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요구되는 시
점에서는 먼저 도시성장경계를 변경하여 도시화지역에 편입한 후 상세한 토지이
용계획을 통해 도시적 용도의 용지로 그 용도를 세분하도록 한다.
보전지역은 현행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준농림지역의 일부 및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포함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 지역은 도시
화지역으로의 지역변경을 불허하도록 한다.
(2) 방안 2: 도시성장경계 내외의 광역적 관리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자기 관할구역내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 각종 정책
이 자신의 행정구역을 넘어 미치는 광역적 영향, 즉 공간적 외부효과(externalities)
에 대하여는 별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개별 지방
정부의 개발정책이 광역적 차원의 정책목표나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광역적 차원의 관리를 요구하는 도시개발은 개발주체가 특정 지방정부
인데 반하여 그 영향이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규제와 영향의 불일치(regulation 
impact mismatches)’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개발의 편익이 
해당 시‧군 지역에 국한되지만 그 피해가 광범위한 지역에 미치는 해로운 사업
이거나, 반대로 피해는 국지적으로 해당 시‧군 지역에만 미치지만 그 혜택이 광
역적으로 확산되는 이로운 사업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Bollens, 1992). 또한 
대단위 개발사업, 혐오시설, 오염규제, 공급처리시설, 대중교통 등에 관련된 성장
관리 이슈들은 상급 자치단체나 인근 자치단체의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여기에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해로운 사업의 피해로부터 해당 지역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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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토지이용규제에 개입해야 하
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그러한 점에서 중앙정부 혹은 광역자치단체는 단순히 갈등
해결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의 중재자가 아닌, 광역 차원의 토지이
용관리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체계적인 성장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개발방향과 토지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여야 하며, 각 광역
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종합계획과 일관성을 갖는 통합적 광역계
획을 수립하여, 보다 광역적 차원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혹은 광역자치단체는 기수립된 국토계획 및 광역 차원의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평가하여 국토의 골격에 위배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야할 부문은 지방정부의 기반
시설 단기투자계획(capital improvement programs)과 도시개발 계획간의 정합성이
다. 즉 도로‧상하수도‧공원‧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위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방정부가 개발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조철주, 1999a).
이러한 광역적 관리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 중앙정부의 행정지침 
등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이 평가되어야 하며, 기
초자치단체의 계획은 이 과정에서 수정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나 중앙정부의 권고대로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한 상급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이들이 주관하는 공공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
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계획의 내용수정이나 계획간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구성되어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을 검토하고 내용 변경을 권고하는 절차가 수반되
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광역적 차원의 토지개발 관리는 도시성장경계 내외 모두가 
대상이 되는 하나의 공간체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도시성장경계 내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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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광역권으로 설정하여 광역적 차원의 계획과 지침에 의해 도시성장경계 
내외의 토지이용과 개발을 종합적 시각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3) 방안 3: 도시기반시설 확보 후 도시개발 허용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공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각종 부담금 제도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
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특정 개발사업지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환수
방식도 체계적이지 못하다.1) 불로소득에 대한 공공 차원의 환수방안이나 공공시
설의 확보자금 마련의 면에서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적정 
공공시설의 입지기준‧공급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현재와 미
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 차원에서 공공시설의 확충계
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 적정공공시설요구제(adequate public facility 
requirements : APFR)의 도입이 요구된다. 즉 개발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에서 개발
예정지 주변지역에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신규
개발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 요구가 발생할 시점까지 적절한 공공
서비스 시설에 대한 구체적 확보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발을 허가하지 않는다
는 것을 도시개발정책의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은, 충분한 수준의 공
공서비스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도시나 지역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개
발이 일어날 위치와 시점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주 차원의 대표적 APFR는 플로리다주의 ‘동시성 조항
(concurrency provision)'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APFR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그 조례속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 서비스 수준인지에 대한 기준
(예, 교통시설의 적정성을 ’서비스 수준 C급으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
1) 예로서, 아파트단지 규모가 2,500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 1개를 3,000세대 이상이면 동사무소 등 공공
시설 부지를 건설업체가 확보해야 하는 규정에 대하여, 대부분의 민간주택 건설업자는 아파트단지 
건설계획을 2,500세대 미만으로 허가받아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부지의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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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년 단위의 공공시설 투자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운용토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공시설의 종류는 통상적으로 지역간 간선도
로, 간선도로로의 접근도로, 우수처리시설, 상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지역공원, 학교시설, 치안 및 화재예방시설 등을 포함한다.
적정 공공서비스가 확보되지 않아 개발이 불허된 경우 개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 개발사업 연기; 둘째, 개발자가 직접 필요로 한 
공공시설의 설치; 셋째, 기존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기준(예. 교통의 경우 기
존 도로교통량의 1%이하의 교통량 유발)이하의 영향을 주는 정도로 사업규모 축
소; 넷째, 타지역으로 개발사업지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APFR
는 개발의 시기‧입지‧개발밀도의 모두에 영향을 주게 된다(이종화, 1996).
이와 함께 도시개발에 의해 야기되는 기반시설의 추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요구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을 개발주체에 부담토록 하는 제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금년에 새로 제정된 우리 나라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개발지구 내의 기반시
설 설치는 개발주체가 담당하고, 도시개발구역 외에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가 요
구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개발주체에게 분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동 법률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기반시설에 대해 개발주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2)
2) 도시개발법 제53조(비용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도시개발법 제57조(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 ①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로 하여금 이를 설
치하게 하거나 당해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규모․지원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도시기반시설의 추가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
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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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시개발에 의해 추가수요가 요구되는 개발지구 내외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중 개발주체가 부담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에 의해 기존 간선도로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요구되는 새로운 간선
도로 건설을 위한 비용의 일정 비율, 개발지구로 연결되는 도로의 건설, 개발지
구로부터 연결되는 우수 및 오수관거의 설치, 폐수처리장 증설, 인근 교차로의 
교통신호등 설치, 해당학군의 학교시설 증축 등에 관련되는 비용을 개발주체가 
부담토록 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그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 원칙은 주로 개발부담금(impact fees) 혹은 연결부담금(connection fees)과 같
은 제도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지방정부는 기반시설의 증설
이나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개발업자가 부담할 몫에 대한 기준과 그 기준에 
의해 개개 개발사업을 평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개발주체로 하여금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는 논란
의 여지가 있다. 특히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결국은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가
중시키며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상승시켜 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이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조성과 산업단지건설 등 공공의 보조가 요구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4) 방안 4: 개발단계 프로그램에 의한 토지개발관리
적정 공공시설 요구제만으로 도시개발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 제도
만을 채택하는 경우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게될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 정밀한 
예측과 분석이 요구된다. 더구나 이러한 분석이 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개발사업
에 대하여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이 원칙은 공공서비스
   ④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
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시
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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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을 유지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성장률을 조절하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 원칙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용량이 허용하는 한 성장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근거하여 신규개발의 규모‧위치 및 시점을 규제하는 것
이 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부의 도시개발정책, 개발수요, 가용토지수준, 도
시환경수준 및 기반시설 충족 수준 등에 근거하여 연간 개발용량을 설정하며, 이
와 함께 계획기간 동안 개발을 유도하게 될 지역과 유형에 관해 우선순위를 책정
해 놓고 개발허가시 이를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3)
본고는 도시개발정책의 네 번째 방안으로, 도시개발의 규모‧시기‧방식‧개발
의 입지 등의 관리를 통하여 도시의 성장을 조절함으로써, 도시의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지양하기 위하여 ‘개발단계 프로그램
에 의한 토지개발관리’를 채택한다. 개발단계 프로그램에 의해 도시가 지니고 있
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용량내에서 적정 인구 및 개발규모를 결정하며, 그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개발단계 프로그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성장경계내(도시화구역)를 
3) 개발시기에 관한 프로그램과 적정 공공시설요구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용하는 예 :
   예1) 미국의 Montgomery County Program : 매년 수립되는 “Annual Growth Policy"가 성장규제틀의 역
할을 하며, 이에 기초하여 공공시설투자사업도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County를 17개 
‘Policy Area'로 나누어 개발수용능력이나 타정책변수를 감안하여 각 정책지역별 개발단계를 정하는
데, 각 정책지역별로 공공시설의 수용능력에 맞는 최대개발량인 소위 ’Staging Ceiling'을 설정하여 운
용한다. 그 밖에 토지이용‧경제‧교통‧주택‧공공시설‧자연환경‧재정정책 등과의 상호 관련성 문제를 
고려하여 농업용지 보전을 위한 강력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예2) 미국의 Westminster Program : 특정기간에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능력을 ‘Service 
Commitments'(1SC는 단독주택 1단위에 의해 요구되는 공공서비스량)라는 단위로 측정 산출하고 산출
된 허용개발량을 6개 범주로 구분한 개발사업에 할당한다. 6개 범주는 ①적극적인 주거용지 개발사
업 ② 기타 주거용지 개발사업 ③ 비주거용도 개발사업 ④ 시외지역 사용자와의 서비스 계약사업 
⑤ 정부지원 주택건설이나 소규모 개발사업 등 기타 개발사업 ⑥ 예상치 못한 사업이나 공공용도의 
개발사업으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①②의 주거용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불허시 개발자에게 돌아갈 
손실이나 시재정상태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개발우선권을 부여하며, ③범주의 경우 경제기반산업
의 입지를 위한 토지 공급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 고용기회의 증대 효과를 가져옴. 
그리고 ⑤는 할당유보 개발량의 성격을 지닌다(이종화,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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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수립한다. 개발우선순위 면에서는 도시공간구조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지구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배당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하는 형태를 취한다. 개발의 허가 시점은 기반시설의 
확보정도에 따라 결정하며, 각 지자체 및 공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도시기반시설
은 도시성장경계내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개발단계 프로그램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도시성장경계 내외의 계획적 관리수단
1) 도시성장경계 내
도시성장경계 내 도시개발 관리의 목적은 시가지 환경의 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토지관련법을 개정하여 국토의 철저한 계
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계획 후개발 체제의 대표
적 형태인 독일의 토지이용제도를 골격으로 하여, 우리 나라 도시성장경계 내 도
시개발의 계획적 관리수단을 모색하고자 한다.
독일은 건설법전(baugesetzbuch, 1987)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13,000여 시군
구(gemeinde)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을 수립하도
록 하는, “계획후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건설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F
플랜)과 지구상세계획(B플랜)의 2층 구조로 구성되며, 각 지자체는 필요시 법정
계획인 도시발전계획과 도시일부개발계획을 내부계획으로 수립한다. 또한 독일
은 건축허가를 위해 건설기본계획 유무와 관계 없이 전 국토를 개발허가지역
(내부지역)과 개발억제지역(외부지역)으로 구분하여, 개발허가지역은 기존시가
지지역과 지구상세계획지역으로, 개발억제지역은 기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기존시가지지역에서는 주변의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행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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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얻을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비해 지구
상세계획지역에서는 정밀한 개발계획(지구상세계: B-Plan)에 꼭 들어맞는 개발행
위만이 허용되어진다. 지구상세계획은 가구단위(5∼10ha)로 토지이용을 상세히 
규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집행하는 계획으로서 개발을 규제 또는 유도하는 수단
으로 활용된다. 이 계획은 건축의 유형과 밀도를 비롯하여 토지이용, 개발유형, 
건축될 지역과 건축되지 않을 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건축계획은 지구상세계획에 적합하게 개발되
어야 하기 때문에 지구상세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 기존 시가지지역과 지구
상세계획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에서는 농‧림‧어업용 건축물이 아니면 일체의 
건축행위가 거부된다. 이곳은 우리 나라의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에 해당된
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토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닌 바에야 땅을 굳이 소유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땅을 소유하고 있어봐야 우리 나라처럼 용도변경을 할 
수도 없고 지구상세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할 수도 없다. 즉, 계획 없는 개발
이 없기 때문에 난개발도 없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도 거의 없다(최병선, 1999). 
앞에서 제안한 우리 나라의 도시성장경계 안쪽 지역, 즉 도시화지역에서의 개
발행위는, 이상의 독일식 선계획 후개발 체제 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철저한 계획
적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그 관리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성장경계 내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독일의 F플랜(토지이용계획) 성격의 도
시개발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기본계획 하에서 독일의 B플랜(지
구상세계획) 성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의하여 개발을 허용하
도록 한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은 자치단체에 의해 미리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
고, 사업직전에 만들어 사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세분화된 지역‧지구와 규제된 건축행위제한 등은 
현행 지역‧지구제의 보완 혹은 대체 수단이 되도록 한다. 이과정에서 토지이용의 
용도와 더불어 토지이용의 밀도 개념을 포함시켜 토지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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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별 개발행위에 대한 개략적인 지침까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 줌으로써,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지구계획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규제 시스템 하에 각 지자체는 개발사업허가를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과 연동화하고, 개발단계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의 위치‧시기‧규모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개발기본계획(가칭) 등 지방정부계획에 기반
시설계획과 개발단계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며, 지구단위계획은 이를 
수용하도록 한다. 동시에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공공과 개발주
체가 각각 부담해야 할 공공서비스 수준의 구체적 기준을 지정해야 하다.
2) 도시성장경계 외
도시성장경계 밖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이 규제되나, 특정조건 하에서 
허용되는 모든 토지개발행위가 공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시개발 
관리수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도시성장경계 밖의 관리수단으로 영국식의 개
발허가제와 미국식의 토지분할규제를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 관리
수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은 1947년 도시및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 의해 현재
의 국토이용관리체계가 확립되었다. 이 법에 의한 도시‧농촌계획은 전국계획지
침(national planning guidance)과 광역계획수립지침(regional planning guidance), 개
발계획(development plan), 기타지침(other guidance)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그 후 1990년에 개정된 도시및농촌계획법에 의해 개발계획은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구조계획(structure plan)과 지방계획(local plan)으로 구성된다. 여기
에서 구조계획은 비대도시권에서 상위 지자체인 카운티가 수립하는 계획인데, 
1991년부터 카운티는 영국정부의 지침(PPG12)에 의해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계획기간을 15년으로 하여 수립하고 있다. 그 계획 하에서 각 카운티 내 모든 디
스트릭트(District)는 자기 구역을 위한 계획(local plan)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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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다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어 특정한 개발계획은 물론 개발의 위치와 경계선
까지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구조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의 틀은 PPG(계획수립지침), RPG(광역계획수립지
침)4) 등의 지침이 기반이 되며,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국가정책상의 주요 사항을 
반영한다. 그 주요 내용에는 1) 주택 및 카운티 내 각 기초지자체에서 공급할 예
정인 신규주택수, 2) 그린벨트와 자연환경 및 시가지환경 보전, 3) 농촌경제, 4) 
도시경제 및 고용창출을 위한 대규모 공장‧사업소‧점포 등의 개발, 5) 전략적 중
요도가 높은 교통‧도로‧기타 기반시설, 6) 광물자원의 보전과 채굴사업, 7) 폐기
물처리와 토양개선, 8) 관광‧레저‧레크레이션, 9) 에너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김성배‧서순탁, 1992).
이에 비해 미국의 토지이용계획체계는 비구속적 토지이용계획이라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과 구속적 토지이용계획이라 할 수 있는 용도지역제
(zoning)의 2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지역제는 미국 토지이용계획의 중
심이며 상세한 지역구분을 통해 엄격하게 운용되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토지분
할규제(land subdivision control), 공도제(official map), 건축조례(building code) 등
이 토지이용규제시스템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개발관리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토지분할규
제는 독일의 토지구획정리제도와 유사하다. 도입된 시기는 용도지역제와 비슷하
며, 토지를 양도 또는 개발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때 사용되
는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용도지역제와 마찬가지로 초
기의 형태를 많이 개선해서 시가지 외곽지역에 위치한 미개발토지의 개발을 바
4) 광역계획지침(regional planning guidance)은 198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런던 및 6개 대도시권에서 카
운티 폐지와 함께 이들 지역에서 과거 Structure Plan과 Local Plan으로 된 2원적 도시계획제도가 
Unitary Development Plan만을 작성하는 1원적 도시계획제도로 변화하면서 광역적 차원에서 토지이용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이 필요하여 새로이 제도화한 것이다(국토연구원. 1999. 「광역도시
계획 수립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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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토지의 평면적인 분할 통제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그것은 용도‧밀도를 비롯해 3차원적 통제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토지분할규제(subdivision regulation)에 대한 심의과정(subdivision review)에
서는 부지의 규모와 배치에 초점을 두어 심사하며, 개발구역내의 도로 등 도시기
반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평가한다. 
우리 나라 도시성장경계 밖 지역의 관리는 농지와 도시주변 환경의 보호를 
기본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도시화유보지역의 개발
사업 관리는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반시설과 환경용량을 고려하는 엄격
한 개발지침에 의한 개발허가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준거하여, 정부는 도시성장경계 밖의 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영국의 PPG(계획수립지침), RPG(광역계획수립지침) 성격의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그 지침 하에 광역자치단체는 영국의 구조계획(structure plan) 성격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영국의 지방계획(local plan) 
성격의 해당 지역 토지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 관리계획은 성장관리구역 
밖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산개발 수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능을 함
께 수행하도록 한다.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개발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의 토지이용 관리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정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평
가하여 개발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출된 사업계획의 평가는 미국의 토지분할
규제 심의과정(subdivision review) 성격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함으로써, 개발사
업의 위치‧규모‧배치를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성과 연동화시키는 것은 물론, 개발
사업의 용도‧밀도와 개발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까지를 포함한 3차원적 규
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경우, 도시성장경계 밖 지역의 토지이용을 위한 모든 계획과 관리는 원칙적
으로 개발의 유보를 기저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전
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허용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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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개발이냐 아니면 보전이냐”라는 문제는 ‘개발할 곳을 철저하게 개발하는 것
이 곧 보전할 곳을 철저하게 보전하는 것’, 또는 역으로 ‘보전할 곳을 철저하게 
보전하는 것이 곧 개발할 곳을 철저하게 개발하는 것’이라는 논리로서 통합가능
하다.
본 연구는 도시성장경계 내외 지역을 평면적으로 확산시켜 개발하는 것보다는 
도시성장경계내 토지이용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효율화하고, 대신 경계 밖의 
지역은 보전 혹은 개발을 유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토지이용을 관리함으로
써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동시에 추구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동시
에 본 연구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광역적 차원에서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정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와 연동화 시키며, 도시개발단계 프로그램에 의해 토
지개발을 관리하고 그 프로그램을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제도와 통합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개발단지 내에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요구와는 달리 개발영향세
(development impact fee)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특정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공공시설의 설치 및 확장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역 전체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토지가치
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개별 토지소유자의 관점에서는 계획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비록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토지개발을 관리하더라도 
특정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토지의 계획적 관리 자체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며, 사회적‧정치적인 이슈
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가 제안한 도시성장관리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
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더 나
아가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이용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현 상태의 이용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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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보유하되 개발권의 일정부분은 공공이 담보하는 제도가 사회적으
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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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H A P T E R
국토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김용학 연구개발처장(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1. 서 론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총체적인 것으로 보면 고대의 자연관은 중세기 기독교 
신학의 자연관이 장기간에 걸쳐 통용되는 바람에 분열되었고 산업혁명이후 공업
화 과정에서 파괴되었다. 그 결과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대립적 
관계로 변하였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기술과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은 
자연환경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인구와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 5대 과제로 등장하였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데
올로기에 의한 국토의 분단은 모든 부문에서 급격한 상황변화를 초래하였고 이 
변화는 특히 국토공간구조와 국토이용 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토
면적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한반도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종을 지니고 있으나 경제성 위주의 자유입지에 의한 난개발과 사회주의 경
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남북한 공히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남북한의 성공적인 통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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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공히 심각한 환경문제와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
한 치유책을 구상하여 실천시키는 문제는 한반도와 우리민족의 새 천년을 결정
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미 환경문제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공동의 과제로서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The Earth 
Summit/UNECDE)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발을 환경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생
물종다양성’협약과 ‘삼림보전원칙’등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첫째, 통일국토의 잠재력을 검토하여 장기비젼의 제시와 
국토경영의 기본방향 등 국토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며, 둘째, 남북한의 환경
관련 법제의 비교와 동북아를 포함한 남북한의 환경훼손실태를 살펴보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 민족적 자각을 촉구하고, 셋째,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의 길을 모색
하기 위해 폰 카를로비츠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제의 원칙을 재음미하면서 통일 
한반도의 「그린네트워크」화를 구상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구상을 효율적으
로 실행함에 전제되는 「환경정보시스템」구축의 방법과 「친환경적 국토관리
의 매뉴얼」등 도입방안을 모색하면서 통일조국의 친환경적 국토관리에 관한 최
적의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2. 국토의 미래상
1) 통일국토의 잠재력
통일 한반도의 면적은 약 22만㎢, 인구는 약 7천만 이상으로 국토면적과 인구
면에서 세계의 중상위권 국가가 될 것이다. 1999년 말 남북한의 총인구는 6,894
만명으로서 인구규모면에서 세계 제15위 수준이며 2020년에는 7,710만명으로 추
정된다. 경제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규모의 내수시장이 형성되어 산업의 경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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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수자원, 산림자원, 광물자원 등 이용가능한 자원이 대폭 
확대되어 국토이용에 변화가 예상된다. 남북한간의 경의선 복구와 개통에 따라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북한지역의 개발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인
구 및 산업구조변화를 상정한 산업용지 및 택지의 수요를 지역별로 추정하고 북
한의 개방정도와 발전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20년 북한의 총인구를 약2,474만명으로 추정할 때 북한지역에서만 약12,320만
평의 신규택지가 필요하며1) 약7,390만평의 신규 산업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
된다.2)
<표 4-3-1> 남북한 인구증가 추이                                   
                                                                  (단위 : 천명)
연도 북한 남한 남․북한 남북한 인구비(A/B)
1990
1995
1999
2000
2010
2020
20,221
21,543
22,082
22,175
23,455
24,744
42,869
45,093
46,858
47,275
50,618
52,358
63,090
66,636
68,940
69,450
74,073
77,102
0.47
0.48
0.47
0.47
0.46
0.47
주   : 통계청. 1996. 장래인구 추계자료 
자료 : 통계청. 1999. 북한 인구 추계결과를 재작성
1) 택지수요면적 추정(2020년)
  - 2020년 북한지역 추정인구 24,744천명(5,936천가구)
 ․199년 22,082천명에 12% 증가율 적용한 24,744천명에서 남하인구 예상치 1,000천명 감안 인구를 가구
당 4인기준으로 나눈값 
  - 5,936천호×80%(도시화율 추정치) = 4,749천 가구
  - 4,749천 가구×50%(재개발 및 재건축 비율) = 2,375천 가구
  - 2,375천 가구×58.3호/ha(수도권 5개 신도시 평균밀도)=40,736ha≒ 123,200천평
2) 산업용지 수요면적 추정(2020년)
   - 현재 제조업 고용인구 추정 : 14,943천명(‘99년 경제활동인구)×25%(제조업 평균가동율)=2,615천명
   - 목표년도 제조업 고용인구 추정 : 12,190천명(2020년 경제활동 추정치)×30%=3,657천명
   - 목표년도 제조업 고용인구 증가 : 1,042천명
   - 제조업분야 증가 고용인구에 의한 신규 산업용지 소요량
     1.042천명×151.7㎡/인(제조업 평균 부지  원단위)=158,071천㎡(≒47,800천평)
   - 기존 공업용지 고용밀도 변화에 따른 용지 추가 소요면적
     2,615천명(기존 공장 고용인구)×33㎡/인=86,295천㎡(≒26,100천평)
   - 총 소요면적 추정치 : 73,900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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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한반도의 미래상
남북한의 통일은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최대의 이벤트로서 남북한의 성공적 통
합은 한반도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반만년 역사상 처음 만
난 통일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우리 한반도가 21세기 중반에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해야 한다. 동북아의 교류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
는 남북한의 균형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
하여 일본과 중국사이에서 위협 당하는 소위 넛 크랙커(Nut Cracker)에 끼인 호두
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경영의 기본방향과 기반구축 전략을 남북
한의 경제‧지리학적 통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21세기 태평양시대
에 통일 한반도가 추구할 장기비젼은 주어진 입지적 특성을 활용한 해양과 대륙
의 교량적 역할과 동북아 경제권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국토
경영의 기본방향은 첫째, 국제적 관점의 국토정책, 둘째, 남북한의 균형발전, 셋
째, 지역의 생태, 환경특성에 근거한 지역개발, 넷째, 지역간 협력과 네트워크 체
제의 강화라는 4가지를 설정할 수 있겠다.
(1) 국제적 관점의 국토정책
한반도의 경제‧지리적 장점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환태평양 경제권의 동북아 경제권에 부합하는 해양지향 개발축, 대륙지향 개발
축 그리고 한‧중국, 한‧러시아 국경축 개발 등 지정학적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산업 및 교통망구축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동북아 교류중
심국가 건설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략은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 항만, 철도, 등 국경을 초월한 고부가가치의 복합일관 수송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2) 남북한의 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의 산업입지가 필요하다. 남북한간의 산업분포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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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북한지역 내에서의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 산업단지 전
략을 성장 거점으로서의 산업단지 입지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산업의 균형배치 및 산업입지 
개발이 구상되어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반도와 중국‧러시아 국경
축 등 대륙 진출과 해양과의 접점지역에는 SOC 확충 등 대규모 공공 투자정책을 
병행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지역이탈 억제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활용함이 
필요하다.
(3) 지역의 생태, 환경특성에 근거한 지역개발
경제성장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해 온 한국은 국토환경이 많이 훼손되거나 오
염되었다. 북한지역도 산림의 황폐화 및 중공업 산업체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하여 국토환경의 훼손 및 오염문제는 심각하다. 따라서 쾌적한 통일한반도의 
국토환경관리를 위해서는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적 개발을 위해
서는 그 지역마다의 생태적 특성과 자연환경에 대하여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지역의 개발을 결정하기 전에 생태, 환경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고 부득이 개발하여야 할 지역만 선 계획 
후에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역정보화와 혁신성 제고
통일 한반도는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여 각 지역이 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의하여 연결되고 그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높여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오늘날 정보화와 세계화 추세 속에서도 지역은 기술혁신의 표상이요 국가
발전의 기본틀이 될 수 있다. 지역의 혁신성을 높이는 것은 결국 21세기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3)
3) 박삼옥. 1999. 「남북한 경제 지리적 통합의 기반구축 전략」.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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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 환경관련 제도와 환경훼손 실태
1) 남․북한 환경관련 법제의 비교
(1) 헌법규정의 비교
우리나라 헌법은 제2장 제35조 제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은 국민의 기본권적 성격외에 국가와 국민의 의무로서의 
양면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 제57조에서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
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환경권은 기본권이 아닌 근본원칙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4)
(2) 입법형식의 비교
남‧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는 서로 각각 대비되는 입법형식, 즉 환경관련 복
수법형태(남한)와 단일법형태(북한)를 가지고 있어서 남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
제의 입법형식은 매우 상이하다. 남한 환경법제의 체제는 크게 조직일반‧환경보
전‧폐기물관리 등 세부문으로 나뉘어 각각「정부조직법」‧「환경관리공단법」
‧「환경자원재생공사법」(조직일반부문)‧「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
법」‧「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환경개선비용부담법」‧「환경
오염피해분쟁조정법」‧「자원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수질환경
보전법」‧「먹는물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해양오염방지법」‧「환경개선특별회계법」(환경보전부문)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
률」‧「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 그처
4) 박상철, 김창규. 1995.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 한국법제연구원. p4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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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관한법률」‧「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부
문) 등의 개별환경입법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5)
이에 반하여 단일법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는 기본적
으로 「환경보호법」에 환경보호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입
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삽입하는 형식
을 취하고 있는데 토지‧지하자원‧산림자원 등 자연환경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토지법」‧「산림법」‧「지하자원법」‧「건설법」등에 문화재 보호 및 천연
자원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문화유물보호법」‧「역사유적과 유물보호에 관한 
규정」‧「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
에 관한 규정」등에 외국기업의 활동과 투자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하여는 
「외국인투자법」‧「한영법시행세칙」‧「외국기업시행규정」‧「자유경제무역
지대법」‧「자유무역항규정」‧「토지임대법」등에 생활환경보호와 관련하여서
는 「인민보건법」등에 해당사항을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환경보호관리체계의 비교
남‧북한의 환경보호관리체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분권기관) 관리의 
엄격함이라는 점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보전장기종합
계획수립에 있어서 국무총리소속하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둔다는 점 또한 북한
의 정무원 산하의 ‘국가환경보호위원회’의 설치와 비슷하다. 그러나 환경보전에 
있어서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의 원칙이 매우 강한 우리나라6)에서는 환경
보전협회, 연구기관 등 민간단체들의 과학적인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에 규범력
을 인정한 반면, 북한은 「환경보호법」상 환경보호관리체계에는 그러한 여지가 
거의 없고 오히려 환경보호에 관한 과학지식 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위한 교육 
및 출판보도기관을 주요기관으로 명문화하는 단계에서 아직 환경보호관리체계
5) 박상철, 김창규. 위의 책 pp41∼42참조
6) 북한의 경우도 오염자부담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배출부과금 등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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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몽단계에 치중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북한의 환경행정은 농업과 관련
된 사안은 농업위원회 기상수문국이, 주민건강과 관련된 사안은 보건국이, 산업‧
공장폐기물‧중금속 등은 화학공업국이, 방사능‧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업무는 원
자력공업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는데7) 우리의 환경행정체계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다원화되어 있다.
2) 환경훼손과 오염실태
(1) 북한의 환경훼손과 오염실태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주체사상을 창조적으로 구현하였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가 주민들을 위한 환경보호사업을 가장 철저히 실행하는 
체제라고 주장해왔다. 최근의 중국 임업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각종 보호림 면
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31%에 이르며 관리체계는 사회안전부 국토총국이 2%의 
댐 보호림을 관리하고 있다. 보호림 중에서는 특히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 전적
지 및 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보호림이 가장 잘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환경보호지구 이외에는 산림이 황폐화되고 공기, 
물, 토양이 오염되고 동‧식물이 남획되는 등 환경손상이 북한에도 나타나고 있으
며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8) 그 중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
나는 것이 산림의 파괴이다. 땔감조달과 식량증산을 위한 화전개간과 1976년에 
시작하여 1980년에 포기한 다락밭 조성으로 인한 산림손상은 토사유출의 원인이 
되었다.9)
현재 북한 당국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환경보호사업 중 하나가 산림복구이다. 
북한은 1995년에도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통해 대대적으로 조림사업
7) 정희성. 1995. “남북한 환경실태 및 협력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환경부주최. 「학술세미나 : 남북
한환경공동체를 위한 협력방안」.(18 August)
8) 손기웅. "북한의 환경정책과 환경실태". 「국제정치논총」 35집 2호. pp10∼20참조
9)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1982.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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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독려하였다. 1995년 1996년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홍수의 상당부분은 산림파
괴에 기인하였다10). 북한의 공해 현상은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함흥지구의 
대기오염이다. 함흥지구는 북한의 대표적인 석유화학도시로서 그 중에서 지역의 
70%가 공장지대인 함흥시 흥남구역에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흥남제약공장, 2‧8
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모방방직공장 등에서 나오는 염소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로 인해 공해현상이 심각하였다는 사실은 북한의 각종 연설에서 파악할 
수 있다.11)
수질오염의 실태 역시 북한의 각종 연설에서 잘 확인된다. 평양염색공장에서 
유독성물질의 대동강 방류라든가 황해북도 신평광산개발에 따른 대동강의 숭어
를 비롯한 물고기들의 폐사, 그리고 대동강물을 음료수와 관개용수로 쓰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흘려보낸 오수가 
대동강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그것이다.12) 다만, 북한은 아직 전반
적인 공업수준이 낮고 자동차 보유대수가 적은데다 최근 에너지난으로 인한 공
장가동율의 저하로 그나마 파국상황에 이르지는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외에
도 남양, 회령, 무산시 등과 중국의 철광산, 화학섬유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산업
폐수로 인해 수질오염도 심각하다. 압록강 역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13)
(2) 남한의 환경훼손과 오염실태
(가)경제의 역동성과 환경훼손
남한도 국토가 망가지고 오염되고 있다, 2,000만 수도권주민의 상수원인 북한
10) 손기웅. 「북한의 환경파괴 실태와 환경정책방향」. p39. 
11) 김일성. 「자연보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pp299, 316-317.
12) 김일성. 위의 책. p410. 
13) 길이가 505km인 두만강은 상류 106km를 제외하고 식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5급수 이
하라고 한다. 수질오염중 부유물질은 1990년의 경우 두만강 상류지역인 남평에서 하천3급 수질기준(25
㎎/ℓ)을 월등히 초과하는 940㎎/ℓ에 달하였으며 그 원인은 무산광산에서 연간 1천만∼1천5백만톤 배
출되는 광석가루에 기인한 것이라 한다.
    정희성. 1995.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한 환경협력의 추진방안」. p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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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남한강변을 닥치는 대로 파헤쳐지는 전원주택 공사로 늘 자욱한 흙먼지에 
휩싸여 있다. 숲을 걷어낸 계곡으로 카페 등 음식점과 러브호텔이 파고들고 있
다. 토지공급 부족을 해소한다며 1994년에 도입한 준농림지역은 여기에 불을 질
렀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기획하는 장기 마스터플랜이 
없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규제와 관리를 위한 법은 난립하고 있지만 
이 법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국토이용 철학이 없다.14)
<표 4-3-2> 팔당댐유역 음‧숙박업소                  
                                                                        (단위 : 호) 
‘90 ‘98 비고
음   식 2,585 9,506     3.7배
숙   박 231 440 1.9배
자료 : 조선일보. 2000. 5. 22. 1면 참조
 
서울의 산림은 지난 11년새 38.8%나 감소되었으며 경기도 수원과 용인의 경계
에 있는 광교산(582m)일대는 기존 자연환경을 무시한 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
는 건설업체들의 난개발로 인해 기존산림이 크게 훼손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표 4-3-3> 서울의 산림감소율                  
                                                                (단위: ha, %) 
'88 '99 감소율
23,553 14,416.3 38.8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세계 최대규모의 생태계 파괴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에는 변
산반도 국립공원에 있던 아름다운 석산 하나를 통째로 파내어 자재로 사용했다. 
해양생물의 보고 개펄과 철새가 쉬어가는 습지, 최후의 녹지 그린벨트 등 생태계
14) 조선일보. 2000. 5. 22.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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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훼손이 극심하여 ‘99년(18년간)까지 매년 15,900ha의 농지와 7,000ha의 산림이 
사라졌고 생물종은 500종씩 줄어들었다.15) 도로건설과 광산채굴, 채석 그리고 대
규모 리조트 개발을 위해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에 이르는 국토의 허리 백두
대간의 산줄기는 곳곳에서 끊겼다.16) 
제주도 경관을 대표하는 오름(기생화산)들 가운데 70여개는 벌써 석재채취로 
인하여 파괴되었고 2개의 분화구가 있는 최고 전망의 송악산에도 관광레져타운 
건설이 시도된 바 있다.
20개 국립공원지역의 산림이 국립공원의 유원지화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4.2
배나 되는 1,289만여평이나 훼손되었는가 하면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시설은 전
국에 294 곳에 16,631천㎡인데, 그 중 적어도 50∼60%가 쓰레기 침출수 여과장비
를 갖추지 않은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한다. 이대로라면 10∼20년 후 상수원의 수
질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환경부나 지자체가 부지확보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갖지 못해 산에 매립장이 늘어난 탓이다.17)
1972년 발견되어 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경남 울주군 천전리 각석(국보 제
147호)”에는 낙서가 엄청나게 행해지고 있다. 이름이나 그림을 써넣기 위해서 날
카로운 쇠붙이로 각석을 200여 곳도 넘게 긁어 놓았다. 경남 울산시 반구대 암각
화(국보 제285호)도 역시 낙서가 심각하다.18) 백제 초기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내 경당연립부지의 굴착기 훼손을 비롯해 도로공사에 의한 
부여 논티 제사유적지 파괴 등 문화유적지 마저 개발의 논리에 밀려 사전발굴은 
고사하고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19)  
15) 조선일보. 2000. 5. 22. 1면참조
16) 고속도로 : 3개소, 국도 : 16개소, 지방도 : 28개소 등 총 47개 도로노선이 백두대간을 단절하고 있다. 
환경부. 1988. 「백두대간 생태계 보존 및 복원방안」(내부자료). 
17) 위의신문. 2000. 6. 1. 10면 참조
18) SBS. 8시 뉴스. 2000. 6. 7.
19) 세계일보. 2000. 6. 19. 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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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공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이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생겨나고 있다. 
동강댐 건설은 지난 10년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댐 건설은 홍수방지, 
수자원 공급, 전력공급 등으로 모두가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고 후생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하
지만 이러한 목적에 대한 시민단체나 환경보호론자, 학계 등 다양한 사회계층에
서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 댐건설이 호응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선호와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이에 따라 상대적인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국민은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 리스크에 큰 
비중을 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경관이나 댐건설로 파괴되는 생태계 리스크
에 경제적 가치를 더 두는 등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나타난 현상으로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제의 역동성에 의해 변화가 예상보다는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동강댐 외에도 새만금 간척사업, 시화호, 안동산업단지, 경인운하 등 아직까지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대형 공공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논쟁은 공
통적으로 환경생태계 문제에서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대립에서 정말로 국
민에게 필요한 공공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공
사업 평가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사업의 종류별, 추진단계별로 환
경훼손을 최소화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가치가 환경훼손비용을 훨
씬 초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환경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도로 및 댐 건설, 산업단지조성 등 주요 공공사업 전체에 대한 국민인식
도를 살펴보면 환경파괴적이 58%, 사업별로 다르다가 30%, 환경친화적이 7%, 잘 
모르겠다가 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토개발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는 ①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
였고, ②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③ 국토관리기반의 조성에 기여
하였다. 부정적 평가로는 ① 자연생태계와 경관의 파괴를 야기시켰으며 ②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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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능을 저하시켰고 ③ 환경오염의 가중과 함께 ④ 사회‧경제환경의 부정적 
변화를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그림 4-3-1>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인식도20)
자료 : 국토연구원 
(다) 동북아지역의 환경오염 실태
최근 동북아지역은 역내의 개발정책의 추진으로 장거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이 격증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산성비와 황해오염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의 연안공업단지로 부터의 산성물질과 해양오염물질 배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동해안의 핵폐기물 투
기도 심각한 상태에 있다. 동경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는 중국이 현재의 석
유를 1차 에너지 사용효율 상태에서 중국 1인당 소득이 오늘날 세계의 중위 소득
국가 수준에 이르게 될 때 중국 한나라의 에너지 수요가 세계 전체의 80%를 점
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만일 중국의 에너지 소비증가가 현재와 같이 석탄 
77.5%, 석유 19% 즉 화석연료 96.5%의 소비구조로 계속된다면 동‧황해의 하늘과 
20)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원,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 전문가 200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임.
    1998. 9.7∼9.30
환경파괴적
환경친화적
사업별로 다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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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 바다는 이산화탄소(CO₂)의 지구온난화 효과와 아황산가스(SO₂)의 산성
비 효과로 덮여버릴 것이다.21) 이미 황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염된 바다이
다. 세계에서 최악으로 오염된 공기는 중국 요녕성 내 공업도시에 나타나고 있
다. 중국의 황사와 산업공해는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을 급
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두만강 유역도 예외는 아니다. 연변지역에서 내뿜는 오‧
폐수 때문에 두만강은 누렇고 검은 빛으로 변하였고 용정시내를 가로지르는 혜
란강은 중국에서도 가장 오염이 심한 강으로 손꼽히고 있다. 실제 강변에서 자동
차를 씻는 모습도 여럿 확인 할 수 있었다. 연변지역의 주요도시나 공업지대에서 
하수나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다. 두만강유역에서 민물고기 어부
는 이젠 거의 없다. 두만강의 오염으로 물고기가 격감한 탓이다. 두만강 물이 흘
러드는 조산만(造山彎)도 썩은 강물로 인해 수산자원이 급감하고 있다. 선봉 앞
바다의 바닷물도 남한의 동해바다의 푸른 빛과는 달리 혼탁하다.22) 이처럼 한‧
중의 접경지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공해 발생과 세계최대의 쓰
레기 배출 등 세계 최대도시화 문제점 발생지역으로서 환경적 차원에서 심각한 
인류적 문제들을 표출시키고 있다.  
4. 통일국토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1)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길
1713년 작센의 산림청장이던 폰 카를로비츠가 그의 저서 『산림경제
(şylvicultura Oeconomica』에서 최초로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폰 
카를로비츠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산림경제의 원칙은 『새로 심은 나무의 성장에 
의해 보충될 수 있는 만큼만 벌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
21) 明日香壽川. 1995.5.1. 「中國の環境, 地球的問題仁」. 日本經濟新聞.
22) 김용학. 나진‧선봉조사 및 귀국도중 연변지역 답사시 조사, 도움말 : 이용학 현통관광
    부총리. 1996. 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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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가용자원의 보존이다. 전승된 각각의 자연과 문화의 상태는 미래의 욕구 충
족을 위해 주어진 가용자원을 결정한다. 그러나 가용자원의 세부적인 내용이 어
떠하며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의 어떤 요소들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 사회단체, 정치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으나 정확한 목표와 구
체적인 내용 설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러나 이제는 21세기 통일조국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어떤 환경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가 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해서
는 통일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문제들과 그 발생조건에 대한 민족적 자각
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의 분석 및 이의 
실행에 필요한 처리기법과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기본전제를 근거로 통일조국의 친
환경적 국토관리방안으로서 첫째, 한반도의 그린네트워크(Green Network)화, 둘
째, 한반도 환경정보시스템(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구축, 셋째, 생태적 
현대화 매뉴얼 구축, 넷째, 국제환경협력 체제 강화 순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국토관리의 기본전제
(가) 환경용량을 고려한 국토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의 생산성과 생물다양성, 재생능력의 요소를 균등하게 
유지‧보존할 수 있는 개발을 의미한다. 국토전체를 대상으로 녹색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국토의 개발과 보전을 적극적으로 조화시키는 환경친화적 국
토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4R(reduce, reuse, recycle, 
recover)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획’의 내용이 계획체
계에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개발사업은 종합적인 토지관리 계획아래 환
경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관리로의 전환
상수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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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림조성 등에 자본을 적극 투자하여 양호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보전지역의 구역설정 범위는 양호한 임상, 아름다운 경관, 가치 있는 수자원 등
의 자연자원과 아울러 환경에 민감한 야생동물들의 활동반경 등을 고려하여 충
분한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부문별로 “깃대종(種)”살리기 등 
Biotope 조성운동을 사회운동화 해 나가며 주요 동‧식물등은 종(種)의 번식을 활
성화하여 오히려 우리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리로 전환할 필요
가 있다.    
2) 한반도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화
한반도 『그린네트워크 화』는 이러한 목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장
기 구상이며 단순히 개개의 물리적 공간을 연결하는 의미가 아니고 인간과 자연
과의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제까지 알지 못했고 무
시됐던 자연과 생태계의 생명력과 다양성을 이해해 나가는 바탕위에 자연 및 생
태계가 자연스럽게 전체적 체계를 갖도록 보존, 복원, 창조하면서 국토개발을 합
리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과 생태계가 인간위
주의 개발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앞으로는 인간과 자연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보전과 개발”을 내실있게 조화시켜 나가기 
위한 통일조국의 국가적․지역적 및 분야별 틀을 만들어 나감이 바람직하다.
(1) 『그린 네트워크』화 구상
먼저 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을 기본 축
으로 하며 한반도의 10여 개의 정맥(산맥맨)과 한라산, 그리고 비무장지대 등과 
남해안 해상공원을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가를 위한 핵으로 하여 그 주위
의 농지, 하천, 습지를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며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국의 주요 
산지‧공원 등을 생태적으로 필요한 생태통로(Eco-Corridor)로 연결한다. 둘째, 생
기없는 회색도시를 인간과 생물이 공존․공생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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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자연도를 높이고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도시별로 『그린 네
트워크』를 구성한다. 도시에 있어서는 완벽한 『그린 네트워크』개념을 적용하
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그린 네트워크』는 징검다리식 『그린 네
트워크』도 포함하는 개념이 바람직하다. 셋째, 하천과 도시‧농촌의 소하천을 치
수‧이수 목적과 조화되는 수준에서 어류의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등 자연성을 높
히고 직강화, 시멘트화된 기존하천을 쾌적성과 자연성이 조화되는 자연형 하천
(Eco-River)으로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자정능력을 높인다. 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하천이 아직 인공화하지 않은 하천이 많으므로 이들의 시멘트화와 암거화는 최
소화하도록 한다. 넷째, 농지에 있어서는 농지의 타 용도로의 수요에 따라 발생
한 생물서식공간의 파괴를 방지하고 야생생물의 이동통로가 되는 숲, 습지 등 작
은 생물서식공간을 만들어 생물의 서식은 물론 농업에도 도움이 되게 자연휴식
공간도 조성한다.23)
<그림 4-3-2> 한반도 그린 네트워크 개념도
․큰원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10개
의 정맥, 국립공원등 핵을 의미함.
  도시인 서울에 있어서는 북한산과
  관악산 정도가 이에 해당함.
․중간크기의 원은 산, 습지 및 하천이
  되고 도시인 서울의 경우 남산, 큰공   
  원 등의 거점을 의미함.
․작은 원은 작은 산이나 호수이고
  도시의 경우 정원, 가로수, 어린이,     
  놀이터 등의 점을 나타냄.
․이들이 선으로 연결되면 효과적임. 
자료 : 그림은 日本生態系保護協會. 「ビオト〡プオツトワ〡ク:都市, 農村, 自然新秩序」참조 
이러한 『한반도 그린 네트워크』화의 실천을 위하여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 
23) 환경부. 1995. 위의 책.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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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민족 생태공원화하고 하천, 호수, 해안과 그 주변을 바이오벨트 및 천연기
념물‧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하며, 생태도시와 생태 산업단지를 보편화 할 수 있
도록 추진한다. 또한 전 국민적 생태‧환경‧문화유산 보전운동 등을 활성화시켜 
통일 한반도의 『그린 네트워크』화에 대한 국민운동을 진흥시키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가) 백두대간 민족생태공원 조성
백두대간24)은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연결축으로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므로 『생태축 보호 
및 복원계획』을 마련하여 각종 개발사업계획 또는 사업시행시 생태계의 단절 
및 훼손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백두대간 생태축의 단절 및 훼손
을 예방하여야 한다.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시 생태축의 개념에 유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절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도로개설 및 
확장시 산 절개방식에 의하여 생태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가능한 터널형으로 유
도한다. 또한 광산개발, 임업도로, 관광시설 등 생태축내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 및 협의를 충분히 거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리 매뉴얼을 활용한다. 
더불어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여야 한다. 이미 생태축이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
는 원래상태에 가까운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복원하며 생태축이 단절
된 지역에 대하여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하여 복원하고, 군사‧임업‧농업도
로 등 비포장도로의 포장화 자제 및 이미 추진중인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는 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는 복원에 필요한 일정기간
동안 자연휴식년제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한다.
(나) 비무장지대 민족생태공원 조성
24)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속리산‧덕유산 등 높고 큰 산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지
리산까지 (L=1,400Km) 단절없이 이어지고, 동쪽물길과 서쪽물길이 서로 섞이지 않는 산줄기(山經)의 
중심기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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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간 인적이 끊긴 채 군사적 대치상태에 놓였던 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 DMZ)25)는 원시림으로 복원된 지구상에 유례없는 자연생태
계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불행했던 우리민족의 상징적 터전이므로 
『DMZ 보호계획』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개발 또는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계의 
단절 및 훼손을 예방함이 바람직하다.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은 흔히 환경의 보고라 일컫는다. 원격탐사와 GIS기
법을 이용한 토지피복연구에 따르면 정규식생지수(NDVI)를 이용한 식생활력도 
분석결과 DMZ 2km까지의 경우에는 남한이 약간 높음과 매우 높음을 합하여 
60.23%를 차지하고 북한지역은 59.13%를 차지하여 식생활력도가 비슷하나 DMZ
를 포함한 10km까지의 경우에는 남한지역(48.92%)이 북한지역(35.89%)에 비해 식
생활력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토지피복도는 남한지역의 경우 DMZ 2km이내에서의 산림면적 비율은 55.95%, 
경작지 면적비율은 35.16%, 주거지 면적비율은 6.37%이나 DMZ를 포함한 10km
이내에서의 산림면적 비율은 49.54%, 경작지 면적비율은 35.47%, 주거지 면적비
율은 10.24%로 산림면적의 비율이 줄어든 만큼 주거지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난다.26)
그러나 비무장지대는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자연생태적으로 양호하지  않다. 
그 원인은 양쪽 군부대의 시계(視界)청소와 화공(火攻)에 의한 수목제거 등이 원
인이다. 비무장지대내의 생태는 세밀한 조사는 없었지만 대략 10여종의 한국특
산물을 포함해 540여종의 식물이 분포되어 있으며 하늘다람쥐, 곰, 수달, 사향나
루, 산양, 붉은새매, 황조롱이 등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고 철원평야 일대는 
두루미, 기러기, 백로, 왜가리와 멧새류의 집단번식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남과 
25) 비무장지대(DMZ)는 전장 248km, 폭4km로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3억평 규모의 녹색지대이다. 
여기에 남북으로 각각 폭5km 정도에 7억평 규모의 민간 통제구역이라는 준 녹색지대 까지 거느리고 
있다. 
26) 이상대. 2000.7. “남북교류협력 시대하의 접경지역의 역할과 개발전략".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논
문집」.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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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식물의 이동통로에 위치한 비무장지대 동부지역은 종 다양성이 풍부해 우리
나라 자연생태계를 대표할 만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DMZ
를 UNESCO에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고 국내외 여러기구와 
학자들이 DMZ를 생물다양성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사실 등은 비무장지대의 생
태적 보전의의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지역에 대한 보전과 개발에 관한 갈등 내지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것이 개발의 논리와 환경보전의 논
리간 상충문제이다. 이 갈등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북한측에서도 유사한 형
편에 처한 것으로 사료된다. 접경지역의 개발계획의 수립은 접경지역은 물론 비
무장지대에 치명적인 환경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는 환경주의자들의 문제제기가 
강하게 표출되는 가운데 보전과 개발이라는 명제에 합당한 구체적 조화전략의 
부재로 도 논리간 상충이 지속되고 있다. 
위와 같은 현황파악과 이슈를 정리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도출된다. 
① 비무장지대와 남북의 접경지역은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이 많으므로 개발
수요와 조화하면서 보전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② 남북 접경지역에는 남한이 약 60만명, 북한이 약 150만명이 거주하
는 정주공간이므로 주민들의 생활개선책도 도외시 할 수 없다. ③ 중‧장기적으로 
통일과정에서 군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군사시설의 전환 및 지역
경제의 군(軍) 의존도를 낮추는 사업기반이 필요하다27)
나아가 비무장지대 생태계의 관리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비무장
지대나 접경지역에 대한 기존의 지역구분은 행위규제로 인한 지자체나 토지소유
자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접경지역 전체를 규제권역이나 지역으로 구
분하는 경우 여건변화에 대한 유연성 상실과 경직적인 토지이용 규제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보전할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에서 행위규제와 보전을 위한 
27) 이상대. 2000. 7. “남북교류협력 시대하의 접경지역의 역할과 개발전략".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논문집」. pp83-84.
    
제 3장∙국토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473
사업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전지역의 용도지구 개념”이 더 
바람직할것으로 생각된다. 생태적 중요성을 갖는 지역도 마을의 정주, 고용창출, 
관광, 경제적 이익 등과 결합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
전지역의 개념인데, 이 개념의 목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복원을 인간의 욕구
와 결합시키는 것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
분되는데 핵심지역은 사람들의 출입을 거의 통제하여 철저하게 보호하는 지역이
며 이 핵심지역은 완충지역으로 둘러싸이고 완충지역은 다시 전이지대로 둘러싸
인다. 이 경우 작은 면적의 핵심지역으로도 주위의 완충지대 덕분에 넓은 면적을 
요구하는 희귀종의 생존이 가능해진다.
<그림 4-3-3>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전지역의 용도지구 개념
핵심지역(core area)
(보전, 모니터링)
전이지역(transition area)
(실험적연구,생태계복원,농업,간벌,목축업,시험적생태도시‧
생태산업단지)
완충지역(buffer 
zone)
(연구, 교육, 관광)
지역별로 보면 핵심지역은 경관, 생태계 및 종들을 장기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연구를 위한 모니터링을 제외한 인간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나 완
충지역은 자연식생, 경작지, 산림, 어장 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또 토양
자원을 포함하여 자연적인 과정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육종과 같은 실험적 
연구가 가능한 지역이다. 전이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경작활동, 인간거주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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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외부와 협력이 가능한 지역이며 지역발전에 있어서 
매우 큰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는 지역이다. 궁극적으로 통일한반도에서 
차지하는 비무장지대의 비중으로 볼 때 개발보다는 환경의 보전이 더 선행되어
야 한다.28) 이 지역은 아직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미래에 수도권의 환경재 
공급산실로서도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죽음의 호수 시화호와 새만금간
척의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환경관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개발은 아예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백백
두두
대대
간간
DMZ 평화생태공원DMZ 평화생태공원
백 두 대 간
민족생태공원
백 두 대 간
민족생태공원
제주도
남해안 해상공원남해안 해상공원
28) 이상대. 2000. 7. “남북교류협력 시대하의 접경지역의 역할과 개발전략". pp90-91참조 재작성 
제 3장∙국토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475
(다) 하천‧호수 생태벨트 지정
하천과 호수는 생활용수, 농업‧공업용수, 수력발전용수의 원천이 된다. 우리나
라의 연 강수량은 600-1,500mm로 세계적으로 비교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 속하
나 강수량의 연 변동과 계절적 변화가 심한 편으로 홍수나 가뭄의 피해가 잦다. 
북한지역내 평균유출계수는 남한과 비슷한 0.57로 아시아 평균 0.33이나 아프리
카 평균 0.28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반도가 강수량이 여름
철에 집중되므로써 증발과 지하로의 침투시간이 짧기 때문이며 아울러 지질적으
로도 불투수의 암반이 많다는 사실과도 관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과 마
찬가지로 하천유출 총량으로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에 이용하는데 문제가 적
은 듯 하지만, 계절적 및 지역적 편차 때문에 적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
요한 시설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홍수 때에는 
재산피해를 줄이고 갈수기에는 하천이나 댐‧호수같은 시설의 수질오염을 예방
하는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천이나 호수를 수질오염으로 부터 예방하기 위한 생태벨트를 설치하
고 환경친화적으로 자연화하는 정책전환이 바람직하다. 하천이나 호수둑 밖으로
는 띠 모양의 회랑공간을 확보해 나무를 심고 걷는 길로 만들며 찻길은 뚝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회랑공간은 시민들이 물가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
도록 한다. 규모가 큰 강은 양측 뚝에서 최소한 50m, 중규모의 강은 40m, 소규모
의 강은 30m, 마을하천은 20m 정도의 폭이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하천개수
에도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자연형하천 공법을 도입해야 하겠다. 하천의 자연생
태적 과정과 친수기능을 강조하며 홍수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평수기와 홍
수기에 대비해 물이 흐르는 물길을 두 개 만들어 낮은 물길가와 하천뚝을 되도록 
자연소재로 만드는 방법이다. 평수기 물길은 물고기가 살고 퇴적물이 흘러가도
록 하며 뚝의 나무는 물길에 그늘을 제공하고 다른 식물의 침입을 막는다. 또 하
천수질의 개선과 하천 야생동물 서식처로 제공하며 뚝의 침식도 막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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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안 생태벨트 지정
통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연안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전국의 연안29)을 묶어 연
안의 생태계 보호와 개발을 통합 관리하여 해안과 바다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
고 개발보다는 생태계 보전으로 무게를 실을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한의 경우 
연안관리체계는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 50여개 법률에 의해 분산되어 있으면서 
“육지”와 “개발”에 무게를 두어 접근해 왔다. 그 결과 연안은 시화호 문제, 갯벌 
문제 등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아온 게 현실이다.30) 현재 남한에서 처럼 우선 보
호지역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 생태적 가치와 자연경관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 중요한 철새 서식지를 조수 보호구, 멸종위기의 야
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생태계 보전지역 등 네 갈로 구분함이 바람직하다. 지역
에서는 당연히 간척, 준설, 도로신축 등 개발이 금지된다. 통일 한반도의 연안을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개발에 맡겨둘 경우 겉잡을 수 없는 연안 난개발을 초래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충분한 환경용량과 해안경관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전 계획
과정을 거쳐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등 최소한의 개발에 
그치도록 한다.
(마)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모든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정신적인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산
이다. 문화재는 당시 생활상황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간직하고 있으며 한번 훼손되
면 재생산이 불가능 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통일조국의 이러한 문화
재를 잘 보존하여 후손 등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제한된 공간속
에서 수천년 동안 영속적으로 문화생활을 영위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
로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다. 통일 한반도에서 국토의 미래상을 향한 개발
의 시행과정에서 “문화재를 어떻게 조사하여 어떤 기준에 따라 보존할 것인가” 
29) 연안관리법상 영해 12해리 까지 바다와 바다에 인접한 500m 까지의 육지를 말한다. 현재 남한의 경
우 50개 항만, 2,239개 어항, 27개 국가산업단지가 배치되어 있고 총인구의 27.2%가 거주하며 국민 
총생산의 41.9%가 나오고 있다.
30) 한국일보. 2000. 7. 14. 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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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원칙적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문화재를 조사해서 지정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
나 현실적인 문제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는 
재생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현장보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먼저 가능하다면 모
든 사업계획단계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둘째, 불가피하게 보존문화재가 사업지구에 포함되었을 경우, 토지이용계획시 
해당문화재를 공원‧녹지 등으로 계획하여 현상 보존해야 한다. 이 방법은 문화재
의 보존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물
론 확인된 문화재를 공원‧녹지 등에 포함시켜 보존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재의 성격파악을 위한 시굴조사 등이 실
시되어야 한다. 
셋째, 발굴조사 등으로 학술적‧교육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추진 계획상 원위치에 그대로 둘 수 없는 경우 장소를 이동해서라도 보존해
야 한다. 
넷째, 반드시 기록보존이 있어야 한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기록자료를 남기는 
것으로써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충실한 조사
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바) 생태도시(Eco-polis) 및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조성의 활성화
통일 한반도에 미치는 생태적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현대화31)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태도시 및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울과 평양을 위시한 주요 대도시 인근에 생태도시 및 생태 산업단지를 시범적
으로 조성하고 그 효과를 홍보하여 전국적으로 도시나 산업단지를 생태적 현대
화해 나가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생태도시는 전반적인 도시의 공생‧순환계
31) “생태적 현대화”는 자본주의적 선진 산업사회의 현대하에 대한 방향 설정을 환경친화적인 기술혁신
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Martin Jänicke. 「21세기」. 베를린 자유대학교 환경정책연구원.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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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일부로서 생태적 측면이 고려되며 도시라는 공간내에서 물, 에너지, 자원, 
생태를 첨단적이며 친환경 기술로써 순환시키고 자원을 재이용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생활을 추구한다. 그러나 인간과 도시환경문제이므로 기술과 사회, 경제적 
여건의 수반이 필요하다. 생태산업단지는 생태적 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연
적으로 요구된다. 기존의 마켓팅 및 공학적 관점에서의 토지이용과 운영은 오염
물질의 집적효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많은 반면에 산업생태학적 시스템에 의한 
생태산업단지는 환경정책 또는 환경관리시스템을 개별기업이 아닌 전체적 접근 
방법을 통해 개별적 편익의 합보다 더 큰 집합적 편익 도모가 가능하다. 여기에
는 자원 효율성을 위한 물질집약형, 에너지 집약성, 효율적인 지표면의 이용, 효
율적인 물의 이용, 효율적인 수송, 시설‧원료‧제품에 있어서 위험집약성 등 생태
적 효율성이 함축적으로 녹아 들어가야 하겠다. 선진제국들의 환경정책의 첫째
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시키는 방안이다. 가격구조에 환경비용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품질 및 기술혁신 경쟁을 
벌이며 환경기술의 혁신을 적용한 신제품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조하지만 저개발
국가들은 주력상품으로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인다. 선진산업국가들은 인구증가
와 상품생산의 증가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호르몬의 유해물질과 쓰레기에 대한 
수용능력 문제로 환경문제 처리방식과 제품의 기술혁신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명확하므로 이 부문의 미래시장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사) 자연환경보전교육 및 민간참여 확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함으로써 파생되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혜택은 주민 
즉, 개인들에게 돌아간다. 먼저, 개인의 입장에서 우선 자신의 생활방식에 대한 
자신의 좌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의 
교육과 언론매체의 협조, 홍보자료의 발간‧보급을 통한 국민홍보 강화가 병행되
어야겠다. 무조건적인 자연사랑 정신에 대한 교육보다는 생태계를 이해시키고 
생태계에 대한 보전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는가에 대한 교육프로그
램 개발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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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사적소비가 국내 총생산의 57%에 이른다. 게다
가 생태결산에 의하면 환경오염은 제품의 제조와 운송과정에서 보다 주로 소비
과정에서 일어난다32)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훼손의 근원을 제품생산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시각에는 매우 충격적이다. 생태계의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개발과 
함께 환경보전과 생태효율성 증대를 위한 민간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자연환
경보전에 관한 대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 지역주민, 사회운동단체, 기업의 참여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 민간참여는 전국화되고 지역화되어 목적의 범위에 따라 
신축성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민간과 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한 균형회복 촉
진효과를 가질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이나 훼손의 위기에 처한 환경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땅이나 시설들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자연자원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그 가치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화 하여 공유함이 바람직하
다. 따라서 통일조국의 자연신탁(National Trust)33)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끌수 있
는 조직체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효과적인 회원 확충과 신탁방법의 다
양화를 기하기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단체, 민간기업, 학교까지도 포
함하는 범국민적 자연보호 사회운동이 되도록 한다.
3) 한반도 환경정보시스템(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구축
통일 국토의 미래상을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통일 조국의 국토종합계획도 
이러한 환경‧생태적 정보망 위에서 지역별, 부문별로 수립해 나가야 하므로 국토 
환경에 대한 현지조사를 정기화하고, 대기, 수질, 토양오염을 지속적으로 관찰하
32) 독일연방통계청. 1997. p676. 
33) 1896년 영국에서 시작된 환경‧문화보전운동으로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환경적‧문화적 가치가 있
는 땅이나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자연‧문화유산지역의 토지‧
시설을 매입하거나 기증을 받아 영구히 보전하는 운동. 영국은 1998년에 25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92년 39,26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NT 
운동이 부분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2000.1 자연신탁 국민운동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 활동중
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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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측정망을 구축하고 수집한 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한 환경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필수적인 것이다. 환경정보 시스템은 일정한 시간 간격(5년 또는 10년)을 
두고 재조사하여 시행대책의 사후평가와 연계하고 변화된 사회․경제환경을 반
영할 수 있어야 한다.
(1) 국토환경조사의 대상 및 방법
우선 생태학자 및 사회과학자 그리고 토지 조사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별 조사
반을 운영하여 ①토지필지별 사용특성에 대한 조사 ②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조사 ③희귀 및 절멸 위험종의 위치 및 분포조사 ④생물다양성 상실의 원인 조사 
⑤잠재적으로 상업성이 있는 의료 및 식용식물조사 ⑥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 보호조치와 서식지 복원 기술 등의 분야에서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토지 필지별 사용특성 조사에 있어서 도시토지인 경우에는 지상물의 종류, 크
기 용도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비도시 토지인 경우에는 활용용도 및 
식재된 수목이나 영농사항을 조사하여야 하고, 하천이나 구거인 경우에도 전반
적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부문에 있어서는 어류, 조류, 곤충, 포
유류, 야생화 및 수목의 구체적 임상까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
으로 생물 다양성과 절멸위험종에 관한 포괄적인 국가환경정보관리시스템을 마
련한다. EIS의 구축은 상당한 재원과 인력 그리고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되는 모든 기구간의 협동
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동일한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한반
도의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은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보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 통일전 남북한 생태계 공동조사 및 보존계획 수립
통일전이라도 교류‧협력 단계에서부터 남북한 환경‧생태전문가들의 백두대간
이나 주요 동‧식물 서식지에 대한 공동조사가 선행됨이 바람직하다. 환경‧생태
분야 교류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모색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교류협력에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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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 남한의 입장에서는 재정 등 기타요인
으로 인해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교류협력은 실행가능성이 높
은 분야가 선별되어 그 중 하나가 황해도와 경기도 지방에 소수 서식하고 있는 
크낙새에 관한 공동조사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기타 철새나 생물의 주요서식지‧
도래 생태계 보전지역 분포현황 등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에는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남북한 공동조
사 및 자연환경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한 남북한간 협력증진
을 성숙시킨다.
4)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사업 매뉴얼(manual) 구축
(1)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사업의 전개
(가) 필요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사업이란 다분히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목표 지향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추구함에 있어서 개발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전제하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수단과 지속가능한 자연관리 전략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사업” 이라 함은 과거 경제적 효율성 내지 물적․양적시
설의 공급에 치중한 성장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국토의 부존자원이나 환경
용량을 감안하여 환경과 조화된 관리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환경을 보전하
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34)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사업 추진의 궁극적 목표는 21세기 통일조국의 새로운 환경
수요에 맞도록 국토관리사업 추진에 환경보전을 내부 목적화 함으로써 과거 반 
환경적으로 인식되어온 국토관리사업의 이미지를 재정립하여 지속적으로 사회
34) 윤양수, 김선희, 이승복. 1998.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추진방향」. p8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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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자본의 정비‧확충을 도모하는 동시에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나)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사업 추진방향
국토개발사업은 북한보다 남한이 보다 더 세밀하게 규정화, 정리화 됨으로써 
남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자원, 교통,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하며, 그 과정은 
정책결정단계, 계획‧설계단계, 공사단계, 관리‧운영단계 등 크게 4단계로 추진되
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상위계획 결정,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 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 사업시행, 사후관리 등 7-8단계의 과정을 거친
다. 앞으로 국내‧외적인 환경압력은 물론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관리 절차 및 환경성 검토를 강화함이 
필요하다. 즉,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수요에 맞게 각종 국토개발사업 추진에 “환
경보존”을 내부 목적화하여 좀더 환경친화적인 사회간접자본의 정비‧확충과 쾌
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해야겠다.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하여는 첫째, 생태계 
보전과 주변 자연과의 조화, 둘째, 환경오염 최소화, 셋째, 쾌적성의 창조, 넷째, 
주민참여 원칙으로 함이 바람직하다.35)
<표 4-3-4>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추진원칙
-생태계 보전‧자연과의 조화 -환경오염의 최소화
- 생태순환형 개발
- 환경용량의 고려
- 문화재, 자연생태계 보존
- 환경기준 준수
-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
- 건물폐기물의 재활용과 처리 
- 쾌적성 창조 - 주민참여
  - 안전‧쾌적한 생활공간 보전‧창출
-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 개발
-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 감시와 협력 도모
  
 ꀻ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실현
선진 국토기반 구축 국토환경보전
35) 윤양수, 김선희, 이승복. 위의 책. pp82∼8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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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추진방향으로는 정책과 사업구상의 환경성 확보, 자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환경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입지 및 계획, 환경친화적인 배치 및 설
계,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협의내용이 준수되도록 해야한다.
(다) 환경친화적 수행지침 및 건설기술개발 보급
21세기 통일조국에서 요구되는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을 국토
개발에 포용하는 적극적 논리가 절실하다. 따라서 첫째 정책적으로 환경을 건설
정책에 내부 목적화하는 환경친화적 건설정책의 수립‧천명, 환경친화적 국토개
발사업 추진조직과 체계 구축, 타당성조사 실명제 도입‧시행방안 등이 모색되어
야 한다.36) 둘째, 제도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정책
결정 계획단계에서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도로법, 건
설기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보완하며, 설계‧공사단계에서 소요되는 환
경관리비를 규정화, 품셈화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기
술적으로는 국토의 자연특성과 현장실정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설계 및 시공
기술의 개발 및 수행지침을 개발‧보급하고 환경기술심의 기능의 강화, 대국민 홍
보 및 이해증진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5) 다자간 환경협력시대의 역할증대 모색
(1) 성공적 국제 환경정책을 위한 구상
범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실천적인 의미에서든 이론적인 의미에서
든 1990년대, 특히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UNCED)이후 현격히 증대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생태학
적 문제들로부터 발생하는 압력의 증대와 관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한 국가의 환경 정책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의 결과이
다.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선 범세계적인 환경문제와 보
36) 윤양수, 김선희, 이승복. 1998.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추진방향」. p12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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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범세계적으로 구상
된 정책만이 원인에 적절히 대처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온실효과 같은 기후
문제이고 후자는 국지적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용수난 
문제가 이에 속한다. 후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조정된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국지적‧지역적으로도 극복될 수 있다. 
모든 국제적 환경정책의 근본목적은 개인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성공적인 국제 환경 협력을 위한 구상들 중 특히 
세가지 경제적 유인수단이 특별한 주목을 끌고 있다. ①국제적인 부과금 제도의 
도입과  ②조치들의 공동시행  ③그리고 국제적으로 거래가능 배출허가증이 그
것이다.37) 그러나 이러한 수단들도 각 국가들의 국내환경정책 내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 질 때에만 국제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전파될 수 있다. 결국 바람직
한 국제환경협력을 위해서는 통일조국에 있어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국가간 환경
협력에 대한 의지가 형성 되도록 환경운동에 대한 사회운동과 효율적 홍보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동북아의 다자간 환경협력
최근 지역적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동북아시아의 여건을 살펴보면 동북아시아 
각국은 경제의 상호의존 외에 고도성장과 함께 동일한 생태계(Ecosystem)영향권
으로 더욱 깊숙이 통합되어 가고 있다. 특히 통일 한반도와 중국은 가장 긴밀한 
환경영향권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간의 환경협력은 이제 경제 협력과 
동일한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예컨대 날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황해의 
사해화(死海化)’와 월경대기오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면서 다자간 환경협력을 더욱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환경협력은 21세기 동북아시아에서 배출되는 세계 최대
의 심각한 도시화 문제군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지구공동체 건설
37) Birgit Breuel. 2000. "Agenda 21".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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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향하는 공생의 새로운 세계체제를 창조하는 방식이라야 동북아시아 문제군
은 그 해결의 빛이 보일 것이다.38) 그러나 중국측은 자국이 역내 환경오염의 주
요 발생국으로 인식될 것으로 우려하여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일
본은 자국의 재정분담을 우려하여 역내 환경협력 프로젝트에 역시 소극적이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외교 및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서처럼 우리
가 앞으로 동북아 환경협력회의에 조정적인 중간자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환경협력을 무대로 하는 다자적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기에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어 해
양오염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환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상의 방법상
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던 유엔 인류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좋은 시사점을 준다.39) 교류‧협력의 추
진과정에서 공식적인 협상단 보다 기술전문가, 관련학자들에 의해 실무적 접촉
을 선행하여 이들간의 전문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
업의 추진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협상방법은 국제간 환경 협
력에서는 물론, 통일이 되기 전 남북간 환경협력 프로젝트 제의와 진행에서도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 론
개발과 환경은 시소의 양 끝단에 앉아 있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된다. 따라서 
개발에 무게가 실리면 환경이 공중에 뜬다는 것이고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
나 최근의 국제사정은 「단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
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개발이 눈앞의 이익이라면 환경보전은 장래의 거대한 이
익인 것이다. 게다가 한번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데는 30년 이상의 시간과 30배 
38) 김진현. 1995. “21세기 한국의 선진화 : 장기비젼과 황해‧동해문제군”.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정
책세미나 논문집」. pp1-20
39) 외무부 국제경제국. 1991. 「환경문제관련 주요선언 및 발표문집」.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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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 화해와 협력
의 시대를 맞이하여 부유하면서도 쾌적한 삶을 향유해야 할 통일 조국의 미래상
을 떠올려 보면서 자연생태의 훼손 등 부정적 환경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제는 21세기 통일조국의 미래세대를 위
하여 어떤 환경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가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
었다. 따라서 미래세대의 삶의 질이 보장 될 수 있는 자연환경과 이와 결부된 자
연자원의 총량을 보존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건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통일 한반도의 그린네트워크(Green Network)화의 추진이다.  이의 실행
방안으로서는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 등의 민족 생태공원화와 하천‧호수, 해안
의 생태벨트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 생태도시(Eco-polis) 및 생태산업단지
(Eco-industrial park)조성의 활성화, 자연신탁운동 등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있다.
둘째, 통일 한반도의 환경정보시스템(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
여 통일조국의 국토종합계획을 이러한 환경‧생태정보와 환경용량을 근거로 수
립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되도록 모색한다.
셋째,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사업에 필요한 매뉴얼(manual)의 조속한 구축을 통
하여 과거 반환경적으로 인식되어온 국토관리사업의 이미지를 재정립하고 지속
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정비하고 동시에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한다.
네째, 환경문제가 범세계적 또는 지역간, 다자간 협력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시
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모색하여 경제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조정자 역할 등 통일한반도의 환경‧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국제적‧지역적으
로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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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H A P T E R
백두대간과 생태적 국토정책
서재철 생태부장(녹색연합)
1.들어가며
국토는 민족의 공간적 실체다. 한민족 5천년 역사와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한 
터전이 바로 국토다. 선조의 삶이 베인 현장이자 미래 세대인 후손들이 영원히 
이어갈 삶의 공간이 바로 국토다. 이러한 국토에 대한 기본관점 속에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영속적으로 이어갈 터전이자 공간을 지속적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현세대의 책임이자 도리이다. 그래서 국토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고 여기에 입각해 바람직한 국토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 변화의 
도상에서 항상 필요한 과제가 된다. 
한국사회는 급격한 근대화의 과정에서 사람과 땅 모두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박정희 정권 이후 성장제일주의에 입각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국토를 근대화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보다는 인간을 우선시 하는 국토관리정
책을 펼쳤으며 90년대 들어와서 삶의 질이라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
으로 국토에 대한 과도하고 무리한 개발을 정부가 주도했다. 이런 결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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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의 공존은 사라져 가고 있으며 생명의 근원인 자연과 산천은 극심한 
파괴와 훼손을 겪었다.
무리한 개발에 따르는 결과로 새로운 세기의 첫 해부터 우리 사회는 국토의 
난 개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국민과 여론의 아우성에 정부는 다양
한 처방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하며 근본적인 국토관리 정책을 마련
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자 요청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5천년 역사 과정에서 선조의 숨결과 생명력이 발현된 
자연과 땅에 철학과 정신을 물려받고 우리국토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국토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방법론으로 백두대간을 통한 생태적 국토관리 정책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백두대간의 개념과 역사적 실체
우리 국토는 산지가 약 67%를 차지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
거부터 산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살아왔다. 이는 당연한 생존의 
요구였으며 군사적 행정적 목적에서 당연한 결과였다. 이런 배경에서 산지에 대
한 독특한 이해와 인식을 전개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백두대간이라는 전통적인 
자연관이자 지리 인식체계인 백두대간이라는 이름과 개념을 형성 발전시켜왔다.
백두대간(白頭大幹)은 한반도의 근골을 이루는 있는 산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약 1400㎞를 단 한 번의 물줄기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진 
산줄기의 고유명사이자 대명사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을 뿌리로 하여 한반도 
전역으로 뻗어나가면서 1개의 정간, 13개의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한
반도 전체의 지형과 동일한 산과 하천의 흐름을 계통적으로 밝혀놓은 산줄기 체
계다. 특히 백두대간은 산줄기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의 정립은 산을 중심
으로만 바라 본 것이 아니라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한 생산양식에 의거하여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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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년에 이르는 논농사 중심의 농경사회의 바탕 위에서 하천에 대한 관리와 이
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런 과정에서 물길의 유역과 범위를 나누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였다. 여기서 형성된 된 것이 ‘산은 물은 가른다’는 ‘산자분수령(山自
分水嶺)’의 원리로 이를 토대로 산지의 분류하고 계통을 밝힌 것이 백두대간이다. 
하천의 유역을 결정하는 경계이자 장벽이 산줄기라는 경험과학의 결과로 실제 
남한지역만 보더라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유역권의 경계를 정
확히 나누고 있다.
백두대간은 신라말의 도선국사로부터 시작하여 조선 후기의 대동여지도에 이
르기까지 전통지리학이나 국토에 관련된 주요한 문헌과 지도에 지속적으로 언급
되어 있다. 조선조에는 왕조실록은 물론이고 민간의 기행문 등에서도 광범위하
게 언급되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역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정립된 자연관이자 
국토관임을 알 수 있다.
문헌에서 최초로 백두대간이 언급된 것은 ‘고려사절요’로 신라 말기의 고승인 
도선국사(827∼898)가 설명한 “우리 나라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에서 끝
나는데”라는 지적이 최초의 것이며, 고려시대에 이인로의 ‘파한집’, ‘고려사’ 등에 
언급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세종실록, 신경준의 신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여
지도서, 산수고, 산경표 등 왕조 편찬에 광범위하게 언급되며, 이긍익의 연려실기
술, 이익의 성호사설, 이중환의 택리지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특히 산경
표에는 현재 통행되는 백두대간을 비롯한 1정간, 13정맥 등을 족보 서술체계와 
동일한 분류체계로 서술하고 있다. 지도로는 현존하는 우리 나라 최초의 지도인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뻗어내린 
산줄기가 확연히 드러난 것을 비롯하여 ‘세종실록지리지’와 1557년경에 제작되
어 전도류(全圖類)로서 가장 오래된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 국편소장 국보 
284호)를 비롯한 그 후의 조선팔도도류(朝鮮八道圖類), 군현도(郡縣圖)등에 우리 
국토의 중심이 되는 산줄기로 백두대간을 구체적으로 그려놓았다. 조선조의 지
리인식체계가 집대성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문헌의 산경표보다 진일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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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그려져 있다. 
백두대간은 조상들의 실생활과 정치, 행정, 국방 등의 오랜 경험 속에 성립된 
개념이며 원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의 준비기인 
1904년 동경제대 교수인 고또분지로(小蕂文次郞)에 의해 ‘태백산맥, 소백산맥’ 등
의 개념으로 왜곡되면서 일제 36년간 한반도의 산악을 분류하는 체계로 사용되
었으며 해방이후 현재까지도 무비판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특히 일제시대
에 접어들면서 백두대간이 태백산맥으로 그 이름과 개념이 뒤바뀌는 것을 필두
로 전국에 걸친 땅이름과 행정구역도 대대적으로 바뀌었다. 현재 사용하는 행정
구역의 기본단위 시‧군, 읍‧면, 리 등에서 읍‧면과 리 등은 모두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국에 걸쳐 마을들의 이름이 일본식으로 바뀌었으며 
심지어 흔히 사용하는 마을이라는 대명사도 부락이라는 이름으로 뒤바뀌었다. 
부락은 일본에서 사창가나 유곽으로 사용되는 지역을 일컫던 대명사다. 
백두대간은 선조들의 국토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결정체이자 실제 국토의 참
모습이 가장 잘 구현된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조차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의 국립지리원을 비롯하여 교과서에서도 백두대간은 찾아볼 
수 없고 태백산맥만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국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출발부터 
가로막는 것이다. 
3.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1) 백두대간의 야생동물
 
숲의 주인이자 자연생태계의 정점이 바로 야생 동물이다. 동물들이 사리진 숲
은 더 이상 숲이라고 할 수 없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동물들과 인간들의 공존이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야생동물들이 서식해왔다. 예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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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나 국토의 척추인 백두대간은 야생동물들의 서식처이자 이동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야생동물 전반의 서식처에 대한 위협과 멸종위기의 상황
에서도 그나마 백두대간이 야생동물의 마지막 은신처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이동과 번식을 하고 있다. 백
두대간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 중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반달가슴곰
이다. 반달가슴곰은 현존하는 포유동물 중 가장 보존가치가 높은 멸종위기종으
로 천연기념물이자 법적 보호동물이다. 민통선내인 향로봉부터 지리산까지 5개 
지역의 서식처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백두대간의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
들이다. 이외에도 산양, 사향노루, 수달. 하늘다람쥐, 담비, 삵괭이 등의 주요 희
귀 보호 동물들도 전국적으로 볼 때 백두대간 일대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다. 
산양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하여 향로봉, 설악산, 청옥-두타산 등의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다. 수달 역시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식처는 백두대간과 나머지 정맥들이다. 주요 보호종과 함께 그밖의 오소리, 너
구리, 족제비, 멧돼지, 노루, 고라니, 산토끼, 청솔모, 다람쥐 등이 백두대간을 터
전으로 살고 있는 동물이다. 포유류 뿐만아니라  양서파충류와 어류, 조류, 곤충 
등 야생동물 전체의 구성이 백두대간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의 야
생동물은 백두대간과 함께 숨쉬고 살아왔다.
2) 백두대간의 식물
봄부터 가을까지 백두대간에는 온갖 야생화가 만발하고 있다. 백두대간은 한
반도의 식생과 식물상에 있어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와 남해안, 울릉도 
등의 아열대, 난‧온대 등의 수평적 식물 분포대를 제외하면 한반도의 식생대는 
백두대간을 통해서 온전히 구현되어 있다. 백두대간의 전체 식생과 식물상에 대
한 규명은 아직 미흡하나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 녹색연합에서 조사
한 것에 따르면 지리산 천왕봉(1,915m)에서 향로봉(1,296m)까지 백두대간 능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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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는 총 120과 1,326종류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다수의 희귀식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1998)에서 지정 고시 보호대상인 천
마, 솔나리, 연잎꿩의 다리, 자주솜대, 큰연영초, 산작약, 개느삼, 애기등, 망개나
무, 솜다리 등 10종이 나왔고,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지정한 217종류 가운데 
25.81%인 56종류(전체의 4.22%)가 백두대간에 자생하고 있었으며, 특히 지리산
군에 15종류,  태백산군에 11종류 그리고 덕유산군, 점봉산군, 향로봉에 10종류 
순으로 많이 자생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한국특산식물(고유종)은 전체 407종류 가운
데 26.78%인 109종류(전체의 8.22%)가 백두대간의 전 권역에 걸쳐 모두 자생하
고 있었으며, 지리산에 52.29%인 57종류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식물상과 함께 식생을 보면 백두대간 전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식생구
조는 나무는 참나무과의 신갈나무군락와 자작나무과의 서어나무군락이다. 이는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낙엽활엽수림은 신갈
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굴피나무군락, 사스레나무군락 등이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침엽수림은 역시 소나무군락을 비롯해 금강소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 
가문비나무군락, 주목군락 등이 분포하고 있었다. 산지의 이용으로 인해 다시 숲
을 조성한 조림지에는 일본잎갈나무군락, 잣나무군락, 리기다소나무군락, 밤나무
군락, 아까시나무군락 등이 나타났다. 백두대간의 식생대는 한반도 전체에서 나
타나는 식생 패턴을 대표적으로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백두대간이 한반도 전체
에서 생태계의 근간이자 가장 높은 가치를 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백두대간의 보전가치는 아고산대 (subalpine zone) 초지를 통해서 단적으
로 알 수 있다. 아고산대란 바람과 비가 많고 기온이 낮으며 맑은 날이 적어서 
키 큰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곳이어서 철쭉꽃, 진달래, 눈향나무, 시로미 등 키 
작은 나무들이 풀들과 함께 바람과 추위를 견디며 자연과 균형을 이루는 식생대
를 말한다. 식물의 수직분포대는 크게 저산대, 산지대, 아고산대 및 고산대로 나
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아고산대는 극히 일부에서 나타나는 보전가치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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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생태지역이다. 환경부의 녹지자연도에서 보면 일체의 개발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보전지역을 8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아고산대는 9등급 이상의 지역이 
된다. 한반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고산대는 백두산 정상 일대의 초지 지역이다. 
분포지역도 제일 넓다. 남한 지역의 아고산대는 한라산국립공원에 분포하고 있
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백두대간에 분포하고 있다. 
지상의 낙원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한 아고산대는 그 특유
의 생태계 또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경관과 생태적 가치로 인해 희귀성이 뛰
어난 아고산대는 국립공원 지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해당한다. 백두
대간 상의 아고산대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중청∼대청 일대의 능선, 소백산국립공
원의 비로봉∼국망봉 일대의 능선, 덕유산국립공원의 덕유평전∼무룡산 일대, 
지리산국립공원의 노고단∼돼지평전∼세석평전 등이다.
3) 백두대간의 생태계 보호지역
백두대간에는 그 생태적 가치만큼이나 다양한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들 
지역의 현황을 통해서 역으로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백두대간에는 국내의 주요 법적 보호지역이 다수 망라되어 있다. 전 국토에 걸쳐 
있는 보호지역 중 약 1/3 가량이 백두대간에 망라되어 있다. 주요 보호지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천연보호림,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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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백두대간의 보호구역
구 분 명    칭 위   치
지
정
년
도
면  적 관 리 자
생태계
보전
지역
지리산 생태계
보전지역
전남 구례시 산동면, 
토지면
89. 
12. 
29
20.200㎡ 환경부,
국립공원
관리공단
강원도 생태계
보전지역
(대덕산 ~
금대봉)
강원 태백시 창죽동 93.
4. 
26
4.20㎡ 강원도
천연
기념물
천연
보호
구역
소백산 비로봉 
주목군락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73.
6. 
20
45,000㏊ 문화관광부 
기념물과 
천연기념
물계설악산 천연기
념물 천연보호
구역 
강원 인제군, 속초시, 
양양군
65. 
11. 
05
163,370,38
0㎡
향로봉-건봉산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강원 인제군 서화면,
고성군 영동별, 간성읍
73.
07. 
10
8.,306,160
㎡
생 물 권 
보전
지역
설악산 생물권
보전지역
강원 인제군 인제읍,
북면, 고성군 토성면, 
속초시 설악동, 양양군 
서면
82. 393.0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1) 국립공원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가 형성된 지역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다. 문화유산
을 국보나 보물로 지정해서 보존하듯 자연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을 나
라에서 법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곳이 국립공원이다. 자손만대에 걸쳐 풀 한 포
기, 나무 한 그루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 국립공원의 이
념이요 정책이다. 
지난 1967년 지리산이 국립공원 제 1호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20개 지역의 
산과 바다가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어 오고 있다. 97년 12월 29일로 국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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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역사는 30년이 되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면적은 6,473.113㎢이다. 이중 육지가 3,824.57㎢이고 해
양이 2,648.543㎢이다. 전체 20개의 국립공원 가운데 산으로 이루어진 산악형은 
16개이고 역사유적과 유물이 있는 사적형이 1개, 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진 해상형
이 2개, 바닷가에 위치한 해안형이 1개다. 우리 국토의 6.5% (육지만으로는 3.8%)
인 국립공원은 11개 시‧도의 69개 시, 군, 구에 걸쳐 있다 (<표 4-4-2>참조).
<표 4-4-2>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정 현황1) 
공원명 : 백두대간 상의 국립공원
단위 : ㎢ (백만 평)  
지정
순위 공   원   명 위    치 년  월  일 면   적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    리    산
경          주
계    룡    산
한  려  해  상
설    악    산
속    리    산
한    라    산
내    장    산
가    야    산
덕    유    산
오    대    산
주    왕    산
태  안  해  안
다 도 해 해 상
북    한    산
치    악    산
월    악    산
소    백    산
변  산  반  도
월    출    산
전남․북, 경남
경북
충남
전남, 경남
강원
충북, 경북
제주
전남․북
경남․북
전북, 경남
강원
경북
충남
전남
서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충북, 경북
전북
전남 
67. 12. 29
68. 12. 31
68. 12. 31
68. 12. 31
70.  3. 24
70.  3. 24
70.  3. 24
71. 11. 17
72. 10. 13
75.  2.  1
75.  2.  1
76.  3. 30
78. 10. 20
81. 12. 23 
83.  4.  2
84.  4.  2
84. 12. 31
87. 12. 14
88.  6. 11
88.  6. 11
440.485
138.16
61.148
510.323
373.0
283.4
149.0
76.032
80.163
219.0
298.5
105.582
328.99
2,344.91
78.45
182.09
284.5
320.5
157.0
41.88
산악형
사적형, 관리:경주시
산악형
해상형
산악형
산악형
산악형, 관리:제주시
산악형
산악형
산악형
산악형
산악형
해안형
해상형
산악형
산악형
산악형
산악형
산악형
산악형 
1) 국립공원관리공단. 1997. 「한국의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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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5%가 산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도 산악형의 
국립공원이 80%에 달한다. 국민들은 ‘국립공원’ 하면 설악산이나 지리산을 떠올
리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산들 중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들은 외국의 유명한 
국립공원과 비교할 때 규모나 면적만 작을 뿐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로 전형적인 
온대림의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다. 남한의 백두대간에는 총 7개의 국립공원이 있
다.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오대산, 설악산 국립공원 등이다. 월악
산을 제외하면 국립공원 주능선이 모두 백두대간에 걸쳐 있다. 지리산, 덕유산, 소
백산, 오대산, 설악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이다. 이들 국립공원의 생태계 
조성은 국내 최고의 수준이며, 면적 또한 20여 개의 국립공원 중 규모가 크다. 백두
대간이 우리 국토의 등뼈라는 사실은 국립공원만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백두대간에 있는 국립공원은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인 만큼 그 동안 
개발과 보존의 갈등도 많았다. 국립공원에서 벌어졌던 대표적인 자연생태계 파
괴와 훼손의 사례들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성삼재 관통도로, 덕유산 국립공원의 
무주리조트, 속리산 국립공원의 용화지구 온천 건설과 국립공원 접경 지역의 채
석광산 개발, 오대산 국립공원 접경 지역의 대규모 호텔 건설, 설악산 국립공원 
접경 지역인 점봉산 양수댐 건설 등이다. 이 중 지리산과 덕유산은 개발이 완료
되어 이미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속리산과 설악산에 속하는 점봉산은 
아직도 개발이 진행중이며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천연보호림
천연보호림은 생물의 유전자와 종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지정하며 보존할 가치가 있는 원시림‧고산식물지대‧우리 나라 고
유의 진귀한 임상‧희귀식물 자생지‧유용식물원생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보호가치가 높은 숲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이다. 1
㏊ 이상의 산림을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하여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전체 국
유림에서도 가장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천연보호림이다. 전국적으로 145개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이중 백두대간 주변의 산지에만 약 45개 가량의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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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림이 지정되어 있다. 이를 국토 전체와 대비하여 보면 약 1/3에 해당한다. 
(3) 자연생태계보전지역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환경부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자연생태계보전지역과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법적인 구속력으로 보면 국립공원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개념으로 관
리를 하고 있다. 일체의 개발행위를 비롯한 인간의 간섭을 배제하는 보호개념이
다.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은 전국에 8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 백두대간에는 2
개소로 지리산 반야봉-심원지구 자연생태계보전지역과 강원도 금대봉 자연생태
보전지역 등이 있다.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은 소백산 비로봉 주목군락, 설악산 천
연기념물보호구역, 향로봉-건봉산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등 3개소가 있다.  
4. 개발과 보전의 백두대간
1) 난개발과 생태적 국토정책
 
백두대간은 국토의 척추이자 자연환경 보고인 것처럼 실제 자연생태계나 자연
경관이 탁월한 반면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 욕구가 집중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
다. 개발과 이용으로 인해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지속되지 않고 원형
이 변화되거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난개발로 인해 훼손된 지역은 주민과 개
발주체간의 대립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백두대간의 난개발의 주요 현안은 개발로 인해 상당한 산림생태계가 훼손되었
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도 갈등과 대립의 
현안이기도 하다. 2000년 8월 1일 현재, 백두대간의 환경현안은 지리산 식수전용
댐, 산청지리산양수댐, 성삼재 케이불카 계획, 고기리 농업용수댐, 영동화학무기
처리장, 추풍령 채석광산, 문장대-용화온천개발, 괴산지역 채석광산, 장성봉 원경
광업소, 희양산 봉암사와 문경레저단지, 태백산군폭격훈련장, 창죽동 공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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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병산 석회광산, 도암댐과 강릉남대천, 대관령 삼양목장, 점봉산 양수댐과 자연
생태계보전지역, 탑동댐건설, 설악․금강권 관광개발계획 등이다.
이는 98년 3월 발표된 녹색연합 백두대간환경대탐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환경
현안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불과 3년 사이에 백두대간에서 2배에 달하는 난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98년 언급된 백두대간의 환경현안은 총 8곳으로 국립공원 1호 지리산, 덕유산 
무주리조트, 속리산 문장대‧용화지구 온천개발, 태백산공군폭격훈련장, 자병산 
한라시멘트 석회광산, 군 작전과정에서 훼손된 강원지역 백두대간, 고루포기산 
고압송전탑 공사, 점봉산‧양양 한전 양수발전 댐 건설공사 등이었다. 내용적으로 
보면 당시에는 도로, 광산, 양수댐, 스키장, 온천개발, 군사시설, 송전탑 등의 개
발사업으로 백두대간의 훼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00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본 개발의 내용은 도로, 광산, 폐광, 식수댐, 
양수댐, 농업댐, 수력댐, 스키장, 골프장, 케이블카, 온천개발, 화학무기처리장, 송
전탑, 공원묘지, 목장 등의 개발사업이 백두대간 훼손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
는 2년 동안에 폐광, 식수댐, 농업댐, 수력댐, 화학무기처리장, 골프장, 케이블카, 
공원묘지, 목장 등이 추가된 개발현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98년 3월 환경현안과 2000년 8월 1일 기준의 환경현안을 비교하여 보면 백두
대간이 국토의 생태축으로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정부의 보전대책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백두대간
은 한반도에서 가장 보전가치가 높고 생태계의 거점이 되는 공간이다. 그럼으로 
백두대간의 난개발을 막는 것은 국토 전체를 생태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는 출
발점이 된다. 국토 전체의 생태계를 관리하고 보전하는데 있어 백두대간을 놓치
게 되면 앞으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아가 자연환경 전체의 보전도 기대할 수 
없다.  백두대간을 지키는 것은 국토 전체의 생태 축을 지키는 일이며 훼손하는 
일은 국토 전체의 생태 축을 훼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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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3> 1998년∼2000년 사이의 백두대간 환경현안 대비
98년 3월 기준 환경현안 2000년 8월 1일 기준 환경현안
◦ 국립공원 1호 지리산
◦ 덕유산 무주리조트
◦ 속리산 문장대‧용화지구 온천개발
◦ 태백산 한‧미 합동 공군훈련장
◦ 자병산 한라시멘트 석회광산
◦ 고루포기산 고압송전탑 공사
◦ 점봉산‧양양 한전양수발전 댐 건설
공사
◦ 군작전 과정에서 훼손된 강원지역 
   백두대간
◦ 지리산식수전용댐
◦ 산청지리산양수댐
◦ 성삼재 케이불카 계획
◦ 고기리농업용수댐
◦ 영동화학무기처리장 
◦ 추풍령 채석광산
◦ 문장대-용화온천개발
◦ 괴산지역의 광산개발 
◦ 장성봉과 원경광업소
◦ 희양산 봉암사와 문경레져단지 
◦ 태백산공군폭격훈련장
◦ 창죽 동 공원묘지
◦ 자병산 석회광산
◦ 도암댐과 강릉남대천   
◦ 대관령삼양목장
◦ 점봉산 양수댐
◦ 탑동댐건설 
◦ 설악‧금강권 관광개발계획
• 개발현안 :  
   도로, 광산, 양수댐, 스키장, 
   온천개발, 군사시설, 송전탑 등
• 추가발생 개발현안 :
  폐광, 식수댐, 농업댐, 화학무기처리장,
수력댐, 골프장, 케이블카, 공원묘지, 
  목장 등
앞으로 백두대간과 나머지 정맥을 중심으로 생태축의 뼈대를 잡고 이 녹지 축
을 보전의 이정표로 삼는 것은 생태적 국토정책의 근본이 된다. 이는 산지와 하
천의 통일적 관리와 보전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래 산과 하
천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천의 경우, 발원지부터 하구원까지 전면적이
고 총체적인 관리를 할 때 산지와 분리하고서는 생태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없
다. 모든 하천의 발원지와 상류지역은 모두 산지이며 그나마 산지에서 공급되는 
맑은 물이 우리들의 상수원을 지켜주는 보루가 되고 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주요 하천의 맑은 물은 모두 백두대간을 통해서 형성되어 흐르고 있으
며 백두대간의 훼손과 오염은 직접적으로 하천의 오염으로 이어진다. 또한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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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개념이 하천의 유역권을 가르는 분기점에서 발견된 원리이기 때문에 
산지와 하천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기초위에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도 부합되는 국토관리정책이다. 이러한 방향과 방법을 제공해 주
는 원리가 바로 백두대간의 개념과 원리이다. 
90년대 이래 한국사회에서 개발과 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칙을 지
키는 문제다. 개발이 불가결하게 요구될 때에는 환경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하면
서 개발을 하되 보전하기로 약속한 것에서는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마구잡이로 개발을 일삼는데 문제의 근원
이 있다. 백두대간은 생태적 국토정책의 보루이자 버팀목이다. 백두대간마저 난
개발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국토에서 더 이상 기대할 청정지
역이나 자연의 보고는 없다.
2) 생태계를 단절하는 포장도로
백두대간에는 과거부터 지역과 지역을 넘나드는 고개 길이 자연발생적으로 생
겼다. 추풍령, 문경새재, 죽령, 한계령 등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소로길이 있었
는데 이들 소로길은 노폭이 2∼3m 가량으로 오래전부터 형성된 교통로였다. 이
런 길들이 근대화의 물결속에 포장도로로 바뀌게 되었다. 길의 폭이 약 2∼3m내
외인 기존의 소로, 경운기가 다닐 정도의 우마차로 등이 확장‧포장되면서 산림생
태계에 상당한 변화를 주었다. 80년대 이후 백두대간의 주요한 고개마다 포장도
로가 개설되고 있다. 2000년 8월 1일 현재 백두대간에 차량이 통행 가능한 도로
는 모두 72개소로 이중 포장도로가 47개소이고 비포장 도로가 25개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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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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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포장도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로의 활용 용도로 볼 때 고속도
로, 국도, 지방도, 기타 도로 등으로 분류되며 기타 도로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
는 도로나 통신중계소 등의 시설물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있다. 
포장도로는 노면의 건설된 방식은 아스콘도로와 콘크리트도로로 나누어지는
데 대부분이 아스콘도로이며 기타도로 중 일부가 콘크리트도로로 개설되어 있
다. 예외적인 경우는 남원과 장수간의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88도로로 고속도로
임에도 공법을 콘크리트로 시공하였다. 백두대간의 포장도로는 대부분이 산지에 
건설되고 있다. 전체 47개소 중 14개소가 해발고도 500m 이하를 관통하는 나머
지는 500m 넘는 험산준령을 관통하고 있다. 이중 17개소는 해발 700m넘는 고산
지에 관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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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포장도로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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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3>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포장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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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도로가 개설되면 도로 노면의 포장뿐만 아니라 노폭의 확장으로 인해 절
개면이 발생하는데 이는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를 단절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한반도 동‧식물의 주요한 서식처이자 연결고리인 백두대간의 
생태적 기능을 상실하고 고립화된 개별 산들의 나열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오
고 있다. 동식물들의 서식처인 백두대간에 도로가 들어오면 인간의 간섭이 직접
적으로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야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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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의 서식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특히 해발고도가 500m 이상되는 산지에 도
로를 건설하게 될 경우 환경성과 안전성에 고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림 4-4-4>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포장도로의 평균해발고도
 
포장도로는 공사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단절은 물론 공사과정의 날림공사나 부
실공사로 태풍이나 수해시 산사태 등을 유발하여 정부재정의 낭비라는 이중의 
문제를 낳고 있다. 포장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함에 있어서 설계과정에서 충분
한 지질조사를 거치지 않고 토목공사를 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도로의 사면이 쉽게 무너져 산사태 등을 유발하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생태계의 단절과 이분화는 특히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
다. 이런 문제의 제기로 인해 환경부는 지난 98년부터 지리산 성삼재 남쪽의 시
암재와 강원도 구룡령등 백두대간의 주요 고개에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사업
을 전개하고 있다.  
백두대간의 포장도로 중에는 약 30개소 가량이 산림생태계에 단절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중 국립공원 경계 구역 안에 위치한 곳은 9개소나 됨. 지리산국립공원
의 성삼재와 정령치, 속리산국립공원의 밤티재와 불란치재, 월악산국립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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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재, 소백산 국립공원의 죽령, 오대산국립공원의 진고개, 설악산국립공원의 451
번 지방도로와 한계령 등이다.
<그림 4-4-5>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중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도로개수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중 생태계를 단절하는 도로개수
(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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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첫 수단이자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
하는 직접적인 도구다. 자연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 인간의 접근을 가능케하는 수
단이 도로다. 도로가 없으면 대규모의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포장도로는 한번 개설되면 해당지역과 사회를 영원히 이전의 원형과 이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점은 도로에 대한 가치판단 여부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검증
된 사실이다. 
정부는 제 4차 국토계획에서 포장도로의 확충을 대규모로 시행할 것을 밝혔다.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
다. 고속도로는 '97년 현재 총 연장 1,900㎞에서 2020년 약 6,000㎞로 확충할 예정
이며 읍, 면 이상 도시에 2,000㎞ 이상의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병목현상을 해소
할 계획이다. 일반국도는 4차선 이상 비율을 현재의 97년 현재 25%에서 2020년 
50% 이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며  2020년까지는 지방도로를 포함한 전체 도로
연장을 '97년 현재 8만 7천㎞에서 약 20만㎞로 확충할 계획에 있다. 
이는 2020년에 되면 지금의 세배에 달하는 도로가 생긴다는 계획으로 국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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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환경적, 생태적 관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개발 위주의 국토정책을 펴 가
겠다는 발상이다. 도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백두대간의 도로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나머지 지역도 도로가 생태계를 절단하고 있다. 국토
의 생태축을 염두해 둔다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도로다. 선계획 후개
발의 관점에서 국토를 계획하고 관리한다고 했을 때 현재 건교부가 추진중인 도
로건설 계획은 국토를 조각 조각 내어 난개발의 소용돌이 몰아넣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생태적 국토관리를 근본에서 말살하는 반환경적, 반생태적 계획이다. 
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언급해도 현재
의 상황보다 3배나 많은 도로를 건설하고서는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미래는 기대
할 수 없다. 도로에 마구잡이 확충은 생태계의 단절과 고립으로 생명과 지속가능
성이 사라진 황폐한 국토만이 남을 것이다. 
지금도 도로는 생태계의 수용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야생동물 
이동통로가 조성중인 구룡령의 예를 보자. 강원도 홍천-양양 사이의 56번 국도를 
관통한 구룡령 포장도로는 설악산과 오대산을 연결하는 생태계의 거점이자 남한
에서 양과 질 모두 제일의 자연생태계 지역이었다. 그러나 구룡령 도로가 생긴 
이후 설악산과 오대산의 자연생태계는 둘로 절단되었고 동‧식물의 서식처도 과
거에 비해 반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백두대간을 절단한 30개에 달하
는 포장도로에서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도로 중에서도 가장 환경적인 피해가 큰 
고속도로의 경우 2020년까지 6000km 개설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3배에 달하는 고
속도로망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국토 전체의 생태적 악영향은 결정적이다. 98년 
가을 건교부가 발표한 서울-양양간 고속도로건설계획을 보면 북한강 최상류지역
의 수변 한가운데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백두대간을 관통하고 국내 
제일의 천연림을 자랑하는 점봉산에 대로를 내는 계획이었다. 이런 무분별한 마
구잡이 도로계획들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6000km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지금도 대관령고속도로확장사업, 중앙고속도로건설사업, 대전-통영고속도로
건설 등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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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말고 오히려 앞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날 개발의 양상
들이 생태적 국토관리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로가 국토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와 시민사회간에 공정하고 투명하
게 논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건교부가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면 그만이다. 
아무도 미래의 국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부는 국토정책
을 관철시켜왔다. 생태적 국토정책을 세우는 첫 걸음은 도로가 국토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될 것이다. 물론 경제개발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의 포장과 확충은 절실하다. 그러나 국토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
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특히 우리세대만이 아니라 후세가 영속적으로 사용하게될 공간이 국토라 할 
때 현세대 위주의 도로를 확충하는 관점은 지양되어야 한다. 생태적 국토정책의 
관건이 도로의 확충과 관리에 대한 제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길은 인간이 
있는 한 필요하다. 그러나 포장도로라는 산업화로 상징되는 인간의 이동통로는 
이제 그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인간을 생각하면 모르지만 자연과의 공존을 꿈
꾼다면 포장도로의 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백두대간을 비롯한 정맥과 여러 산
지의 생태적가치와 기능을 근본에서 위협하는 것도 그 출발은 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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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4> 백두대간 산람생태계를 단절시키는 포장도로 
99년 12월 1일 기준
도로(고도m) 행정구역 위치 비   고
성삼재(1,060)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국립공원. 2차선 포장도로, 861번 지
방도로.
정령치(1,172) 전북 남원시 산내면∼주천면 지리산국립공원. 2차선 포장도로, 지방도로.
여원재 (470) 전북 남원시 운봉읍∼이백면 2차선 포장도로, 24번 국도. 
복성이재(550) 전북 남원시 아영면∼장수군 번암면 아영-번암 간 지방도로 포장공사 중.
육십령 (690) 경남 함양군 서상면∼전북 장수군 장계면 2차선 포장도로, 26번 국도. 
신풍령 (930) 경남 거창군 고제면∼전북 무주군 무풍면 2차선 포장도로, 727번 지방도.
덕산재 (650) 경북 김천시 대덕면∼전북 무주군 무풍면 무주 쪽 3차선, 김천 쪽 2차선, 30번 국도 
부항령 (680) 경북 김천시 부항면∼전북 무주군 무풍면 김천 쪽 비포장도로, 무주 쪽 포장도로 
공사 중.
질매재 (730) 경북 김천시 구성면∼충북 영동군 상촌면 2차선 포장도로, 579번 지방도.
밤티재 (490) 경북 상주시 화북면 속리산 국립공원. 2차선 포장도로, 기타 
도로. 
버리미기재 
(460)
경북 문경시 가은읍 속리산 국립공원. 2차선 포장도로, 913번 
지방도. 
이화령 (530) 경북 문경시 문경읍∼충북 괴산군 연풍면 2차선 포장도로, 3번 국도.
벌재 (620) 경북 문경시 동로면 월악산 국립공원. 2차선 포장도로, 975번 
지방도.
저수령 (848) 경북 예천군 상리면∼충북 단양군 대강면 2차선 포장도로, 573번 지방도.
죽령 (697) 경북 영주시 풍기읍∼충북 단양군 대강면 소백산 국립공원. 2차선 포장도로, 5번 
국도. 
도래기재(780) 경북 봉화군 춘양면 2차선 포장도로, 998번 지방도. 
화방재 (940) 강원 태백시 혈동 2차선 포장도로, 31번 국도. 
두문동재(1,268) 강원 정선군 고한읍∼태백시 화전동 2차선 포장도로, 38번 국도.
피재 (920) 강원 태백시 적각동∼황지동 2차선 포장도로, 35번 국도.
댓재 (810) 강원 삼척시 미로면∼하장면 2차선 포장도로, 424번 지방도.
백봉령 (780) 강원 강릉시 옥계면∼동해시 신흥동∼정선군 
임계면
2차선 포장도로, 42번 국도.
삽당령 (670) 강원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송현리 2차선 포장도로, 35번 국도.
닭목재 (680)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왕산리 2차선 포장도로, 137번 지방도.
대관령 (832) 강원 강릉시 성산면∼평창군 도암면 4번 영동고속국도.
진고개 (970) 강원 강릉시 연곡면∼평창군 도암면 오대산 국립공원, 2차선 포장도로, 6번 국도.
구룡령(1,013) 강원 양양군 서면∼홍천군 내면 2차선 포장도로, 56번 국도.
451번지방도(870) 강원 양양군 서면∼인제군 인제읍 설악산 국립공원. 2차선 포장도로, 451번 지방도. 
한계령 (917) 강원 양양군 서면∼인제군 북면∼인제읍 설악산 국립공원. 2차선 포장도로, 44번 국도.
미시령 (767) 강원 고성군 토성면∼인제군 북면 2차선 포장도로, 466번 지방도.
진부령 (529) 강원 고성군 간성읍∼인제군 북면 2차선 포장도로, 46번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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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두대간의 생태계 복원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난개발로 인한 훼손문제가 사회
적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백두대간을 비롯해 
생태지역에 대한 생태계복원사업이다. 이는 백두대간 뿐만아니라 자연환경 전반
에서 과제로 떠오르는 문제다. 백두대간에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이용으로 산림
생태계의 원형이 변하거나 훼손된 지역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이중 개발사업이
나 완결된 이후 과거 원형대로 생태계의 복구가 필요한 지역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백두대간에는 인간의 다양한 이용으로 인해 상당한 훼손이 불가피했고 이제는 
이용이 끝났거나, 복원의 필요성이 높은 곳에서 시험적으로 생태복원이 시도되
고 있다.
2000년 8월 1일 현재 백두대간에는 지리산세석평전지구를 비롯해 총 7개소의 
생태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중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3개소, 산림청이 3
개소, 태백시청이 1개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생태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과 더불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이 개
소 10개소 가량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것이 광산개발로 훼손된 이후 폐광으로 
남은 곳으로 5개소이며 군사시설로 이용하면서 훼손한 후 방치하고 있는 곳이 
3개소 가량 있다. 그 외 산불이 난 후 자연복원이 어려운 지역과 목장으로 이용되
기 위해 초지로 조성된 곳 등이다.
 ※ 생태복원 대상지역
∙ 사치재-새맥이재 : 산불이 난 지역.   ∙ 
덕산재 일대 : 폐광지(광산개발)
∙ 황악산 바람재 : 군사시설
∙ 조항산 고모치 : 폐광지(채석광산) 
∙ 대야산 : 폐광지 (채석광산 2개소)
∙ 황장산 차갓재 : 폐광지
∙ 함백산 : 폐광지, 군사시설 
∙ 고루포기산 : 송전탑 작업로
∙ 대관령 : 삼양목장 초지
∙ 마산봉 : 군사시설
제 4장∙백두대간과 생태적 국토정책   509
백두대간의 생태복원 사업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이
것은 애초의 기획부터 기본구상과 계획, 설계, 시공, 모니터링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는가에 점검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의 결과나 성과가 정확히 자료
와 되고 정보화되어 다른 지역의 사업에서도 참고하거나 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은 기관내의 고립 분산적인 접근 방식을 탈피하여 타 
기관의 복원경험을 비판적으로 공유하고 서로의 토론과 정보 교류를 통해 일천
한 우리의 생태복원사업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표 4-4-5> 백두대간의 생태복원지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년도 관  리  자
지리산 제석봉
구상나무 조림지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함양
군 마천면
49.500㎡ 93~95 서부지방산림관리청 함양
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
관리공단지리산 동부관리
사무소
지리산 세석평전
훼손지 목구
경남 산청군 
시천면
4㏊ 94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동부관리소장
지리산 노고단 
생태복원지
전남 구례군 
산동면
4㏊ 91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남부관리사무소
소백산 특수조림
사업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
곡리
4㏊ 92~94 중부지방산림관리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
태백산 주목군락 
생태복원지
강원 태백시
혈동
1㏊ 97 .4. 25
~ 4. 30
태백시장
함백산 종비나무 
생태복원지
강원 태백시 
황지동
2㏊ 97~2001 동부지방산림관리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설악산 중청-대청
봉지역 훼손지 
생태복원사업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대청봉 동사
면 일원 4000
㎞, 중청
대피소
등산로 0.6㎞
96. 11
~98. 10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관리사무소장
생태계복원사업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든 국토를 생명의 
국토로 치유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국토관리에 있어 생태계복원사업은 그 중요
성이 계속 늘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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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백두대간은 국토의 생태축이자 동‧식물의 보고로 생태적 국토정책을 마련하
는 출발이 된다. 국토를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국토에 대한 애정이다. 하지만 현실은 애정과 더불어 구체적인 이해와 인식을 요
구한다.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국토의 척추인 백두대간에 대한 애정은 날로 확산
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실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낮은 수준이다. 
백두대간이 우리나라 자연과 산지의 대표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백두대간에 대
한 이해와 인식의 핵심은 당연히 동식물을 비롯한 생태계와 전반적인 자연환경
이 될 것이다. 정부를 비롯해 학계나 민간단체 모두 백두대간에 대한 실체를 규
명하는 작업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보전과 이용의 문제에서 부딪히는 여러 쟁
점에 대한 현장의 객관적인 규명은 시급하다. 당장 백두대간의 전 구역의 국유지
와 사유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비롯해 산지의 경우 자연림과 인공림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나와야 한다. 또한 자연상태의 산지와 인간의 이용으
로 인해 형질이 변화된 곳은 얼마나 되는 지도 밝혀져야 한다. 백두대간의 정확
한 면적과 범위가 나와야 실효성 있는 보전대책이 나올 수 있고 해당지역의 주민
들과도 마찰 없이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의 방안을 마련할 수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가 마련될 때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나아가 대책과 관련 정책이 정비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백두대간의 보전과 생태적 국토정책 자체가 실효성을 상실
한 상징적인 의미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생태적 국토정책을 실현하는 기본 방향과 방법으로 백두대간을 비롯한 나머지 
정맥과 하천의 통일적인 보전과 관리가 요구된다. 나아가 민족의 공간적 실체가 
국토라 할 때, 남과 북이 수용할 수 있는 국토관과 자연관의 정립은 통일에서 현
실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를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요
청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백두대간은 남과 북이 하나의 지리인식체계 나아가 국
토관리 정책의 출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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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새국토연구협의회 회의내용)
□ 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대표회의 
 ◦ 일시 : 2000년 12월 7일 19:00∼21:00
 ◦ 참석자 : 이정전 상임대표, 신부용, 강정일, 김길문, 이상은, 최병선 공동대
표, 박헌주 간사, 김대훈(경실련 도시개혁센타 간사), 이길영(토지공사 부
장), 정현식(한국환경경제학회 부회장) 공동대표 대리인(총 10명)
 ◦ 주요 토의내용 :
 ( 2001년도 사업 )
  - 협의회 중심으로 별도의 연구 및 토론회를 개최하기보다는 기관별로 협의
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과제를 사업으로 설정하여 운영함 
  - 추진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설정한 주제(지방재정과 토지개발, 신도시 개
발, 수도권 집중과 국토균형발전, 개발권 분리) 및 국토헌장을 발전시키고 
실천하기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희망기관별로 사업계획서(주제, 주요내용, 
예산, 일정 등)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적정사
업을 선정함
  ※ 사업계획서는 조기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적정사업을 확정할 수 있
도록 가급적 12월 15일 이전에 제출
  - 사업은 추진기관이 사무국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수행하되, 참여기관간
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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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회 운영의 개선 )
  - 협의회 참여기관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발제 또는 토론할 수 있
도록 기관별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추후 확정될 사업별로 전문가 그룹을 구
성하여 운영함
  - 기관별로 운영될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
(발제․토론․사회자 선정, 수당, 회의준비 및 진행 등)에 관한 기준(rule)
을 설정하여 운영함. 
  - 주제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결론을 내거나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 논의, 개념에 대한 이견 조정(예: 환경친화적 개발), 관
련자료와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큰 
성과임
□ 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00. 8. 24(목) 11:00,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세미나실
 ◦ 안 건 : 9월 공개토론회 행사계획 구체화 및 업무분담, 국토헌장 제정, 발
표원고 선정 및 기타사항
 ◦ 참석자 : 이정전 상임대표, 5개 기관 운영위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
공 주택연구소, 토공 토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국토연구원 사무국 
 ◦ 회의내용 
 ( 행사계획 구체화 및 업무분담 )
  - 각 기관별 초청장 발송 List는 중복발송을 피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국토
연구원에 보내고, 환경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농지분야는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시민단체는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 맡아서 발송 
List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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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공개토론회 준비 및 진행요원은 각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지원분야 및 
지원인력을 국토연구원에 8월 31일까지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에 
논의 
  - 행사 당일 참석자 동원 문제는 기관별로 노력하되, 행사 전에 최종적으로 
참가자 예상수요를 파악
 ( 발표원고 선정 )
  - 8월 28일까지 원고를 최종 마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원고를 선정
  - 원고가 미완성 상태라도 편집위원회 선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
시 최종 마감일(8월 28일)까지 제출 
  - 원고 선정을 위한 편집회의는 8월 30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하
며, 회의결과에 따라 필요시 일정기간(4-5일)내에 수정하여 최종안을 선정 
  - 발표원고가 선정되면 발표자료집 편집은 국토연구원에서 담당
 ( 당일 행사경비 후원 )
  - 행사에 필요한 추가경비 후원은 금주 중으로 토공, 주공 등 연구기관에서 
국토연구원에 지원 여부를 통보
 ( 기타사항 )
  - 협의회 공동경비로 국토헌장을 담은 기념품을 제작(황희연 교수)
<제2차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00년 9월 29일 11:00∼14:00, 서울대 환경대학원 회의실
 ◦ 참석자 : 이정전 상임대표, 김병수(경실련), 서왕진(환경정의시민연대), 김
홍상(농경연), 이규인(주택연구소), 엄수원(토지연구원), 정회성(환경정책
학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헌주 간사 (총 8명)
 ※ 황희연 교수(국토․도시계획학회)는 2001년도 사업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 
제출
 ◦ 주요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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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도 사업보고서 발간 )
  - 집필자는 공개토론회의 토론결과를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 보완한 후 10월
말까지 사무국에 제출
  - 원고 제출 지연으로 누락된 원고와 그 동안의 추진과정, 국민의식조사의 
정밀분석자료 등을 포함하여 2000년도 사업보고서를 발간하며, 국민의식
조사 결과는 별책으로 발간
 ( 신규기관 가입 )
  - ‘뜻을 같이하는 기관은 가급적 참여를 허용하며, 탈퇴는 임의로 한다’는 당
초의 운영원칙에 따라 신규기관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허용
  - 신규가입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설립목적, 기능, 조직 및 구성원, 협의회 
취지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표시한 의향서(서식은 별도 작성)를 제출토록 
가입절차에 대한 규정을 설정
  - 그간 공식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환경운동연합, 한국지역학회, 농업기반
공사 농어촌연구원에 대해 참여의향서 제출을 요청토록 준비
 (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 개선 )
  - 협의회가 국토․토지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상호간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렵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연구․토론의 장으로서 성과가 미
흡함.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토론하고, 실천하기 위
한 프로그램 작성 등이 필요함
  - 따라서 기관의 성격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 또는 원고집필자 등 소수만 참여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주
제별로 각 기관의 전문가가 가급적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동
대표들에게 협조를 요청
  - 협의회 취지에 맞게 주제별로 포럼 또는 팀을 구성하거나 해당기관이 연
구․토론회를 주관하고, 협의회 참여기관의 전문가들이 연구․토론에 적
극 참여토록 공동대표들에게 협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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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기별 또는 이슈가 발생시 수시로 토론회를 갖되,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
해 가급적 비공개로 운영하며, 참여기관이 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 공개토론회도 개최
  - 정책의 실패사례, 원인분석, 개선방안 등을 솔직히 발표․토론하며(비공
개), 연구기관과 학회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며, 환경시민단
체는 성과를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기관 
특성에 맞게 활동함
  - 환경시민단체는 이슈에 대해 전문기관에 수시로 필요한 자료 또는 연구를 
요청하고, 관련기관 전문가들과 집중적인 토론회를 개최
  - 사무국은 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점부터(대체로 2002년경)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순환 운영토록 함
 ( 2001년도 사업 )
  - 가급적이면 이해관계가 달라 사회적 갈등이 큰 분야를 우선적으로 연구․
토론 주제로 선정하며, 기관별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회를 개최하
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권장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 새국토연구협의회 주최로 2001년 4∼5월경
에 추진토록 지난 5월에 인준한 “한국국토․환경학대회”(학술대회)는 대
회준비위원장(권용우 공동대표) 및 황희연(학회 학술위원장) 교수와 사무
국이 대회의 성격, 협의회의 역할, 주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프로
그램을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론
  - 공통적으로 추진할 연구 및 토론 주제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과 토지개
발,” “신도시 개발,” “수도권 집중과 국토균형발전,” “개발권 분리”의 4가
지로 설정하며, 참여기관이 특성에 따라 추가로 추진할 주제가 있으면 계
획서를 사무국에 제출
  - 2001년도에 추진할 사업과 주제는 사무국에서 취합하여 공동대표들의 인
준을 받으며, 주제별로 팀을 구성하여 해당기관이 연구와 토론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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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재원 마련 및 운용 )
  - 연구기관 위주로 최소한의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상임대표가 공동대
표들에게 요청하며,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각 기관의 회의실을 
활용
  - 일괄적인 원고비 지급보다는 과제별 토론회를 개최할 때 발표 또는 토론자
에게 소정의 수당 지급이 바람직
  - 협의회의 연구용역 수탁은 추후에 검토하되, 가급적 참여기관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새국토연구협의회 워크샾
< 제1차 워크샾 >
 ◦ 일 시 : 3월 24일(금) 10:00∼16:30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회의실)
 ◦ 14명이 참석하여 11개 논문 토의
< 제2차 워크샾 >
 ◦ 일시 및 장소 : 4월21일(금) 10:00∼14:30, 농촌경제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6개 기관 8명 참석 (국토도시계획학회, 경실련, 녹색교통, 환경정
의시민연대, 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 국민의식조사 조사설계․설문내용․조사방법, 교통체계와 국토관리 논문 
등에 대한 토의
< 제3차 워크샾 >
 ◦ 일시 및 장소 : 5월26일(금) 16:00∼18:00,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
 ◦ 참석자 : 7개 기관 11명 참석 (국토도시계획학회, 경실련, 녹색교통, 주공주
택연구소, 환경경제학회, 환경정의시민연대, 국토연구원)
 ◦ 추진사항 : 
  - 1차 연구과제 총괄부문인 이정전‧최병선 교수의 논문에 대한 토의 및 향후 
추진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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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정적으로 연구논문원고마감을 8월 20일로 결정하고 국민의식조사 신문
사와 공동 추진방안에 대한 토의 
  - 내년 봄부터 (2001.5) 정기적으로 국토환경학대회와 같은 학술대회를 개최
하여 희망하는 모든 시민단체 및 학회의 참가를 유도하는 방안 모색
< 제4차 워크샾 >
  ◦ 일시 및 장소 : 6월2일(금) 16:00∼18:00, 대한주택공사 3층 회의실
 ◦ 참석자 : 4개 기관 6명 참석 (국토도시계획학회, 주공주택연구소,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국토연구원)
 ◦ 주요 토의시항
  - 김일태‧변병설 교수 논문에 대한 토의 및 향후 일정 협의
  - 협의사항 : 제5차 워크샾 연기, 9월 공개토론회 장소 확보, 국민의식조사 
설문지 최종(안) 확정, 언론사와 국민의식조사 공동추진 검토 
< 제5차 워크샾 >
 ◦ 일시 및 장소 : 6월22일(목) 10:00∼12:00, 한국토지공사 5층 소회의실
 ◦ 주 제 : 1차 연구과제의 3‧4분과 주제의 조정‧통합 및 1‧2분과 미발표 논
문에 대한 토의 
□ 국민의식조사관련 회의
 ◦ 일시 및 장소 : 6월 29일(목) 10:00∼12:00, 국토연구원 7층 소회의실
 ◦ 참석자 : 황희연, 서왕진, 조명래, 박헌주 실장, 문경희 간사
 ◦ 회의내용 : 국민의식조사 설문문항 최종 검토 및 세부계획 확정, 9월 공개
토론회 장소 물색 및 일정 계획에 대한 토의
□ 편집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2000. 8. 30(수) 14:00, 국토연구원 3층 소회의실
 ㅇ 안 건 : 9월 공개토론회 발표원고 선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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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참석자 : 이정전 상임대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한국환경경제학회 및 국
토연구원 사무국 참석
 ㅇ 진행내용 : 발표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토록 조치
□ 새국토연구협의회 결성식 및 공개토론회
< 기자간담회 >
 ◦ 일시 및 장소 : 2000년 9월 19일 (화) 11:00, 건설교통부 기자실
 ◦ 언론사 기자들에게 새국토연구협의회의 결성 목적과 취지 등을 설명
< 새국토연구협의회 결성식 및 공개토론회 >
 ◦ 일 시 : 2000년 9월 20일(수) 09:00-18:00
 ◦ 장 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기자회견장(19층)
 ◦ 행사내용 : 
제1부 : 새국토연구협의회 결성식(09:30-10:20)
제2부 : 새국토연구협의회 결성기념 공개토론회(10:30-18:00)
 ◦ 공개토론회 토론내용 : 
  - 제1분과 : 국토관리의 실태와 과제 (사회 : 홍  철, 인천대학교 총장)
    제1주제 :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문제와 21세기의 과제 (이정전 서울대 교
수,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제2주제 : 국토의 난개발 문제와 개선방안: 용인시를 사례로 (서왕진 환경
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3주제 : 개발제한구역 조정 이후의 국토관리 방안 (권용우 성신여대 교
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 토론내용 )
  ① 여인국(경기도청 도시정책국장)
  ◦ 토지공개념의 공헌 : 토지공개념 제도도입은 당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고, 결과적으로 그 공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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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상세계획 : 지자체가 지구상세계획 수립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이 있
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지원과 교육을 통하여 지자체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으로 다시 이양되지 않아야 할 것임
  ◦ 난개발 문제 : 94년 준농림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
던 것이 아니라, 보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난개발이 발생한 것이며, 개
발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철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
체의 기능 구분은 명확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
여 이를 지원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함
 ② 음성직(중앙일보 수석전문위원)
 ◦ 국토헌장 및 토지정책 : 국토헌장대로 국토를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부적으로 규정해야 할 많은 사항이 있으므로 개념들을 명확히 하고 형식
보다는 내용에 치중해야 할 부분이 많음
 ◦ 오늘 새국토협의회 결성식과 토론회가 더욱 의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
토헌장의 의미대로 모든 토지정책과 관련주체들이 더욱 각성해야 함
 ◦ 계획은 소규모 필지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과거의 정책은 tool
이 없었으나 현재는 GIS라든지 필지별 조사가 되어 있으므로 가능함
 ③ 이태일(충북개발연구원 원장)
 ◦ 결성식과 토론회 : 국토정책 관련해서 산발적으로 흩어진 아이디어와 논
의가 오늘을 계기로 모아지게 되고, 그 사고와 논의가 실천력을 가지게 된 
것에 더욱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불어 지속성이 있기를 부탁
 ◦ 토지관련 조세제도 : 토지공개념제도를 비롯한 토지정책 중에서 그 주류
는 조세이나 토지관련 세금은 세원포착의 근거를 찾기가 힘들며, 다른 개
발과 달리 토지개발은 흔적이 남게 되는데 토지세제는 이러한 토지개발에 
세금을 내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성격이 정립
 ◦ 토지소유제도 : 따라서 조세제도보다는 소유제도와 계획제도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하며, 개발권 분리 문제가 한창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토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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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도를 개혁적으로 추진할 만하고, 계획허가제와 개발권 공유화 등 다
른 제도와 연계시키면 소유제도 및 계획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기할 수 있
을 것임
 ◦ 계획제도 : 토지에 대한 인식은 서유럽과 우리나라가 분명 다르며 계획제
도의 개혁은 지역성과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함. 건축부자유가 아직도 엄
격히 지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상세계획 및 용도지역지구제는 서구와 
접근 자체가 다르므로, 또 다른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새로운 제
도의 적용은 전지역에 걸쳐 빠짐없이 시행되어야 함. 계획은 규제가 아니
라 다같이 잘살기 위한 공동선으로서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정을 달리해야 함. 기본계획은 골격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통제하는 상세계획은 소규모 단위로 지역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
영되어 계획이 공동합작품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야 함.
 ◦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국민의식조사의 결과는 실제 진실된 개개인
의 의식과는 다를 수도 있음. 원래 새 정책이 나오면 총론에는 찬성이요, 
각론에서 자기문제에 직면하면 반대하기 마련이임. 따라서 해석과 정책반
영에 신중하기를 부탁함.
 - 제2분과 : 환경정책과 국토관리 (사회 : 김인환 한국환경경제학회장)
   제1주제 : 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서 환경정의와 부정의 (정회성,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부장)
   제2주제 : 국제환경협약에 대응하는 생태산업단지 조성방안 (변병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제3주제 : 수질환경보전과 토지이용규제 (최혁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제4주제 : 부동산세제를 통한 난개발 방지방안 (박근수 중부대 교수)
  ( 토론내용 )
  ① 곽결호(환경부 환경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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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에는 국토관리정책과 환경정책이 따로 분리되어 논의되었지만, 앞으
로는 국토관리정책과 환경정책을 동시에 논의하여야 함. 토지는 미래에
도 공유되어야 하므로 국토이용에 있어서 세대간의 형평성이 보다 강조
되어야 하며, 토지소유권의 개발권 분리는 지켜지고, 토지보유과세를 높
이는 것은 자칫 부가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
  ② 하성규(중앙대교수) :
  ◦ 우리나라의 국토관리정책의 과제는 첫째, 새로운 국토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도 
중요하고, 둘째, 국토관리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부동
산 세제 개편 등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확보된 투자재원은 효율
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셋째, 국토관리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가 중요하
며, 지역간 공평성이 중요함.
  ③ 한영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월드컵 지원단장)
  ◦ 환경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야 하며, 국토 전체의 총체적인 해석이 필요
하고, 새로운 국토관리에 있어서 제도 개선보다는 합의과정이 중요함.
  ◦ 생태산업도시 조성은 필요하지만 기존의 환경오염규제와 상충되는 부분
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으로 
수질오염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난개발의 대안은 집약적 개발, 성장관리방안이 일반적이며, 토지보유세 
인상도 긍정적 방법일 것임.
 
 - 제3분과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분야별 접근 (사회 : 강정일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원장)
   제1주제 : 국토계획과 환경보존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김귀곤 서
울대 교수, 한국환경정책학회 대표)
   제2주제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김일태 서울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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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주제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주거지 평가 및 계획방향 (이규인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책임연구원)
   제4주제 : 국토이용체계 개편과 농지정책의 과제 및 계획방향 (김홍상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내용 )
  ① 김창석(서울시립대 교수)
  ◦ 난개발 문제는 개발관련 제도 미비, 개발허가권자의 장기적인 정책부재, 
환경 마인드 부족, 개발업자의 개발욕구, 토지소유자의 이기심 등 복합적 
요인에서 발생함
  ◦ 준농림지역의 본래 취지는 정주권 개념, 도농 통합개념, 우루과이 라운드
에 대한 농업지역의 반영 등 긍정적인 것이지만, 제도가 미비한 것이며, 
개발관련 주체들의 도덕성 부재가 이를 초래하였음
  ◦ 선계획 후개발이 정착되어야 함. 우리나라는 크게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을 수단을 통하여 관리하나 비도시
지역은 그러한 장치가 없으므로 개별 필지별로 난개발을 규제할 장치가 
없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정부가 보완한다고 하니 다행임.
  ◦ 용적률과 개발밀도의 설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개발업자는 용
적률을 허용밀도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므로 용적률은 인구
축, 도시화 경향, 향후 남북 통일문제 등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준을 토대
로 설정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것임.
  ② 나승렬(농림부 농지관리과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미 : 미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간보고서에
는 자연자원을 잘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며, 농지를 지키는 전
략, 개발권 매입, 농업보호지역 지정,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관리하
는 방법 등이 그 구체적 내용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이 위원회도 
농지관련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안이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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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농지정책 : 농지도 전략적 자산임. 농지정책을 역사적으로 보면 농지개혁
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법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거쳐 전개되
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농지부분에서 오히려 토지공개념이 앞서 나가
는 경향이 있었음. 따라서 규제가 강한 농지정책에 대하 농민들의 불만이 
많고, 이에 대한 논의 또한 토지와 더불어 논의되어야 함.
  ◦ 토지공개념이 퇴보한 현 상황에서 국토체계를 개편함에 있어 관련 제도
들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할 때, 농지도 더불어 어떻
게 관리되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함.
  ③ 임서환(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선임연구원) 
  ◦ 지속가능한 개발과 실제 현장에서의 개발 개념 : 오늘날에는 개발과정을 
관리하는 계획까지도 정치화되어 있으나, 우리는 계획행정이 법 해석 행
정에 머물려 있기 때문에 선계획 후개발에 부합되는 계획의 개념이 되려
면 확실한 실천이념과 실현주체가 있어야 함.
  ◦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의 계획과
정과 자금구조의 변동 없이는 불가능함.
 - 제4분과 : 새로운 국토관리방안의 모색 (사회 : 안충영 중앙대학교 교수)
   제1주제 : 새로운 국토관리정책의 과제와 전망 (최병선 경원대 교수,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장)
   제2주제 : 도시성장관리정책에 의한 국토이용제도 개선방향 (황희연 충북
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3주제 : 국토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김용학 한국토지공사 연구개발처장)
  (토론내용)
  ① 강응선(매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 21세기 국토관리 : 21세기 국토관리 기본방향의 전환과 새로운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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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 합의(consensus)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함. 
  ◦ 환경보전과 경제개발 :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에 있어 현재 경제개
발 우선과 이후의 환경보완에 대해 어느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가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구체적 국내외 사례 제시가 요구되며, 전략적으로 목
표를 수행하기 위해 규제의 질을 강화하고 방법은 간단히 하는 것이 바
람직함. 
  ◦ 부차적으로 산업사회에서 국가적 전략산업이 환경보전이나 국토관리 측
면에 의해 제약받거나 저지 받는 경우가 있어 왔는데, 신규산업은 강력히 
적용하되 기존시설의 증설 등에 있어서는 완화하는 이원적 접근(대상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차등화)을 통해 경제와 환경보전의 조화 논리의 타
당성을 높여주어야 하며, 국토관리의 방향이 집행단계에서 제대로 집행
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에 관해서는 중앙집권적(16개 광역시도가 책임
적으로 수행)으로 이루어져야 함.
  ◦ 친환경적 국토관리 : 친환경적 국토관리는 용적률 축소와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억제를 통해 건설업체의 대량부도를 초래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 최근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자업자득이므로 국토관리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유럽시스템의 도입 : 유럽과 같은 선진국은 인구와 도시화가 정체된 곳으
로 우리나라와 같이 동태적인 나라에서 오늘날 유럽의 시스템을 당장 도
입하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름. 
  ◦ 국토이용관리의 기본방향 :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지역적 특성과 도시개
발 정책이 반영된 종합적 계획을 통하여 성장관리를 수행한다는 방향은 
지역 및 국민의 합의(여론 수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큰 어
려움이 따르므로 이것에 대한 실현 가능한 수단 제시가 필요함. 
  ◦ 도시성장경계 : 도시성장경계가 그린벨트와 달리 적용되는 개념인지 그
부 록   527
린벨트는 그대로 나두고 다른 선을 긋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함. 
  ◦ 개발단계 프로그램에 의한 토지개발관리 : 토지개발관리는 다양한 변수
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변수로 어떤 기간으
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함. 
  ◦ 토지소유권 : 토지소유권에서 이용권과 개발권 분리하자는 것은 유럽(이
용중심)과 다른 역사를 가진 우리의 현실(소유중심)에서 적용되기는 매
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
  ② 최재덕(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 국토 난개발 방지 대책 : 국토 난개발 방지와 관련된 제도 개선 시책은 
5월 31일 난개발 대책 발표 후 공청회와 국토기본법과 도시농촌법안(가
칭)을 작성하여 현재 관계부처와 의견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입법예고
를 거쳐 금년 중 국회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법안 내용은 지금까
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논의되었던 기본원칙을 수용하였으며, 다만 시
기적인 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음.
  ◦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난개발 :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난개발 대책이 미흡
하다는 것에 공감함. 개발이익의 사유화는 세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
화하고 기반시설의 개발자 부담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함. 난개발 대책은 기본원칙을 법에 담고 있
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없음. 
  ◦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 정부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최고 결정권자의 결
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최고 결정권
자의 결정에 앞서 학계와 각종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국토관리방향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충시키는 것이 중요함.
  ◦ 개발권분리제도 : 개발권분리제도에 있어 서양의 제도를 100% 받아들이
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개발허가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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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과 환경의 조화 : 개발과 환경의 통합․조화는 국토를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으로 분리하고, 보존할 곳은 가급적 보전하고 개발할 곳은 친환
경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타당함. 개발 일변도의 조직조차 국토관리에 
있어 환경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개발에 있어 환경의 중요성을 점차적으
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건교부는 최근에 각 공사별로 
국토관리사업 메뉴얼을 구상중이며, 건설환경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모든 
시공에 환경적 요소가 같이 고려 되도록 제도화하려고 추진중임.
  ③ 허재완(중앙대 교수)
  ◦ 새로운 국토관리방안의 출발점 : 새로운 국토관리방안은 국토관리 주체
가 타당했는가, 국토관리제도가 정당했는가, 국토개발방식이 정당했느냐 
하는 문제에서 출발하여야 함. 
  ◦ 국토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
기 때문에 국토관리 주체를 바꾸어 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그 이유는 첫째, 국토정책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었으므로 신뢰회복이 요
구되며, 둘째,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고(환경적 관점에서 규
제의 논리를 전개한다면 국민들의 이해가 쉬울 것임). 셋째, 환경보전의 
실천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 현재 우리나라 국토개발방식의 문제점으로 고밀개발과 난개발을 지적함. 
고밀개발은 아파트 위주의 주택정책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영국 등 유럽지역은 교외화 현상 때 신도시
를 통해, 역교외화 현상 때에는 재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극복하였음. 우
리나라의 경우 외곽으로 교외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양적 위
주의 신도시 개발에서 탈피하여 질적 위주로 기반시설과 주거시설이 조
화된 계획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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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목) 10:00∼12:00, 농림부 4층 대회의실
 ◦ 주 제 :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과 농지관리
 ◦ 참석자 : 12개 기관 18명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
대, 국토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토공 토지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확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농업기반공사, 농업정책학회, 
농림부 농지제도개선작업반)
 ◦ 진행순서 : 주제발표(농업정책국 나승렬 농지과장), 자유토론 및 질의‧답
변 
 ◦ 주요 회의내용 :
  ( 장원석 농업정책학회장 )
   - 농업에 환경보존, 식량확보 등 다원적 기능 부여가 필요하므로 국가차원
의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 같은 통할적 기구에서 농지문제를 다뤄야 함 
   - 용도지역 명칭은 도시‧관리‧보존 지역보다는 농림‧자연환경보존 등 국민
들이 알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적 차원의 운동으로 접근해 나가야 
함 
   - 농지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적 농업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이정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
   - 환경적 차원에서 농지를 확보해야 함
  ( 농업기반공사 )
   - 준농림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단일화, 일원화된 계획체계가 필요
   - 통일 후를 고려하여 거시적인 농지보존 또는 국토이용계획을 수립
  (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개발이익 환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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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이를 풀어나가면서 농업과 비농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체
계를 마련
   - 준농림지역의 개발추체 및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함
   - 과연 용도지역과 계획체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토지적성평가가 가능한지 
의문
  ( 조명래 단국대 교수 )
   - 농지정책은 보존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되 농림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구분하여 관리 
   - 영국은 개발 시 경관을 함께 고려해 도시주변 농촌경관을 보존하는데, 이
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의 농지관리도 이루어져야 함
   - 연간 또는 지역별 할당 등의 방식의 전용 허가총량제 도입이 어떨까 생각
됨
   - 새로 만들어진 통합법 속에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는 규정이 담겨야 
하며, 그 실행의 영역별 차별화가 필요
  ( 박헌주 국토연구원 토지연구실장 )
   - 농림부에서 현재 농지관리 수단은 규제정도인 현 시점에서 농지보존과 
간척사업을 통한 방법 등으로 농지확보가 가능
   - 농업성, 도시성이 강한 지역 등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전용시 평가된 가격 
만큼 전용 부담금 징수 등의 재원 조달 방식으로 비용확보
  ( 서재철 녹색연합 생태부장 )
   - 농지보존을 위해 산지 일부를 전용하는 것은 반대하는 바, 전국적으로 산
재하는 유휴 농지를 찾아서 활용해야 함
  ( 나승렬 농림부 농지과장 )
   - 개발수요의 절대량이 농지에서 충당되고 있어 산지로의 전용수요 분산이 
필요
부 록   531
  ( 정희성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부장 )
   - 농림부가 갖고 있는 농업정책의 기조를 확실히 바꾼 후 농지확보 정책을 
펴는 게 좋을 것 같음
   - 보존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건교부(안)의 관리지역은 문제가 있으므로, 
농림부(안)의 농림지역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음
   - 인구증가와 산업의 지방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놓고 관리하는 것보다 개발밀도제한과 개발기준을 명확히 하
는 등 개발의 조건을 엄격히 규제하여 개발수요를 지역에서 수용해서 관
리해야 함
  ( 황희연 충북대 교수 )
   - 식량자급을 위한 최소한의 농지를 확보하면서 제도 개선
   - 소요되는 도시용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농지확보 노력 필
요
   -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 바, 빠른 시일 내 토지적성평
가를 해 객관적 기준을 확보해야 함
   - 명칭상 보존지역은 토지주의 입장에서 반발이 예상되나 농업진흥지역(농
림지역)은 농지확대‧보존 정책차원에서 더 좋음
   - 일부 산지는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용지로 지형지세를 살리면서 활
용할 필요가 있음
  ( 엄수원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
   - 개발용도, 보존용도 분류 등 기능별 분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개발부담금제 등 기존의 개발이익환수장치의 미비한 문제를 해결해나가
야 함
   - 개발에 앞서서 공공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
  ( 변병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
   - 택지‧도로사업 등 개발사업이 농업진흥지역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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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농경지를 보호하는 질적인 농업정책의 마련이 필요함
   - 향후 필요한 적정농지면적이 170만ha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확보해야 하
는지 차등화 전략이 필요한 바, 총량적인 개념으로 Guideline제시가 필요
   - 산지전용은 환경성, 경제적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 농업진흥지역 편입 시 상당한 혜택을 부여해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도
록 Incentive를 제공해야 함
  (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
   - 준농림지역과 생산녹지를 농림지역으로 묶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는 많
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토지소유자의 반발 등 현실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함
   -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와 건교부가 제휴해서 정책을 마련하여
야 함
   - 농림부에서 용도지역을 분명히 하면서 농림지역을 주장하여 관리지역이
란 애매한 명칭은 없애고, 농어촌 지역의 인력관리 등이 필요 
